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녹색성장의 태동

➊

➋

➊ 2008. 08. 15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➋ 2008. 08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친필 휘호 

➌ 2009. 12. 17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COP15 기조연설

➌



➊

➋

➊ 2009. 02. 16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➋ 2012. 01. 26 2012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확립

➊ 2009. 05. 03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및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대회

➋ 2010. 0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포 서명식

➌ 2011. 09. 14 녹색성장기획관 임명장 수여식

➊

➋

➌



➊ 2011. 04. 14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➋ 2009. 04. 30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 결의대회

➌ 2008. 09. 11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보고대회

➊

➋ ➌

➊ 2009. 06. 02 녹색성장전시관 관람

➋ 2010. 12. 27 2011년 환경부 업무 보고

➌ 2011. 08. 29  시화호 조력발전소 

녹색발전 기념식

➍ 2009. 09. 22  UN 기후변화정상회의 

개회식

➋

➊

➍➌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과 녹색외교

➊

➋

➊

➋

➊ 2011. 05. 11 글로벌녹생성장기구(GGGI) 코펜하겐 지역사무소 개소식

➋ 2012. 10. 17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환영 리셉션

➊ 2012. 06. 20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기구화 협정 서명식(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➋ 2012. 06. 21 덴마크 정부 주최 글로벌녹색성장포럼(GGGF) 기조연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2. 10. 20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한국(송도) 유치 축하 방문 



➊

➋

➊ 2012. 06. 20 Rio+20 개막식 기조연설

➋ 2011. 06. 20 2011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개회식

➊ 2012. 09. 09 그린란드 일루리사트 기후변화 현장 시찰

➋ 2011. 05. 11 덴마크 국빈방문 시 친환경주택지 시찰

➌ 2011. 05. 12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출범식

➊

➋ ➌



➊

➋

➊ 2009. 11. 15 APEC 기후변화정상회의

➋ 2012. 09. 06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회식

➊ 2011. 03. 14 자이드 환경상 수상

➋ 2012. 09. 06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회식, 특별공로상 수상 

➌ 2012. 09. 11 노르웨이 국빈방문 시 오슬로대학 연설

➊

➋ ➌



➊ 2011. 04. 16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➋ 2012. 04. 22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➌ 2008. 09. 22 청와대 집무실 자전거로 등청

➊

➌
➋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➊

➋

➊ 2010. 09. 09 전기차 성과보고 및 1호 전기차 시범운전

➋ 2011. 07. 20 그린카드 1호 발급 및 특성화고 출신 신입행원 격려



➊ 2011. 04. 05 제66회 식목일 ‘희망의 숲’ 조성 및 현장 방문

➋ 2009. 06. 04 제2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녹색에너지 체험관 방문

➌ 2012. 07. 27 한국전력거래소 방문

➍ 2011. 10. 22 4대강새물결맞이 기념행사

➊

➋

➌ ➍

➊ 2011. 07. 27 청계천 점검 방문

➋ 2011. 06. 08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보고대회

➊

➋



➊ ➋

➍

➌

➊ 2009. 12. 22   2010년도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 보고

➋ 2008. 08. 12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➌ 2010. 04. 0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대회

➍ 2008. 03. 20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보고

창조적 과학기술강국 도전

➊ 2012. 07. 12 제1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학생창업인 공감마당

➋ 2008. 09. 22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➌ 2011. 01. 21 미래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➊

➋ ➌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➊

➋

➊ 2012. 09. 05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➋ 2011. 12. 13 ‘글로벌 창업 한마당’ 글로벌 청년 창업 간담회

➊ 2010. 09. 09 전기차 성과보고 및 1호 전기차 출시식

➋ 2010. 05. 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문

➌ 2011. 04. 06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준공식

➊

➋ ➌



➊ ➋

➍

➌

➊ ➋

➍

➌

➊ 2009. 04. 21 제42회 ‘과학의 날’ 기념식

➋ 2008. 03. 20 하나로 원자로 시찰

➌ 2012. 01. 31 지식재산강국 원년 선포식

➍ 2012. 05. 17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회식

➊ 2011. 12. 07 대한민국 과학인재 초청 격려 및 오찬

➋ 2012. 08. 17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및 

대통령과학장학생 초청 간담회

➌ 2008. 10. 27  제6회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➍ 2011. 05. 17  KAIST 개교 4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과학・지식재산 강국을 향하여 미래경쟁력의 원천, 과학인재



➊ ➋

➍

➌

➊ ➋

➍

➌

➊ 2008. 05. 14 한국 최초 우주인(이소연) 접견

➋ ➌ 2013. 01. 30 나로호(KSLV-I) 발사 성공

➍ 2009. 08. 28 나로우주센터 방문

➊ 2008. 09. 02 제45회 ‘방송의날’ 기념행사

➋ 2008. 12. 12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

➌ 2009. 12. 0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➍ 2010. 07. 20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대회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 방송・정보통신 강국을 향하여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②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어록・인사

집필・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02-3704-9827)

편집・집필	협력	 (주)사사연	

인쇄・제본	 삼화인쇄주식회사

§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 §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편찬실무
(대통령실)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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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미,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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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백서’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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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야를	포함하여	새롭게	성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제조업이

나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	구분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정책

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효성과	함께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남기기	위

한	미래지향적	국정기조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범부

처적인	성과를	지향했고,	제조업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	R&D뿐만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의

료서비스	등	무형의	가치	및	지식	창조도	주요	분야로	중점	지원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쟁력을	보

강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생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창의력	기반의	‘과학기술	577전략’과	디

지털강국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융합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	R&D	투자는	당초

의	목표를	초과하여	5년간	총	68조	원에	이르렀고,	그	중	창의력	기반의	기초・원천연구에의	투

자비중은	2012년에	전체	R&D	투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세계적인	혁

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

책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가	R&D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족하였

으며,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최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상

생의	원자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머리글

5년	전	이명박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염원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경제

를	살리기	위하여는	그동안	잃었던	성장잠재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유례없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계속된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

한	일련의	국내적인	요구와	국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그	요구와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과는	다른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명박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며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이명

박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들이	제도화

되었고,	단기별	계획들이	세워졌으며,	GDP	2%의	녹색분야	투자	원칙을	세워	녹색기술에도	선

도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의	주창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중견국가로

서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녹색외교를	통하여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국제기구로	재탄생하였

고,	한국녹색기술센터(GTCK)는	녹색기술	진보를	위한	협조와	전파를	담당하는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였

습니다.	

머리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녹색성장과 과감한 R&D 투자



038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039머리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며,	스마트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기

기의	보급	확대	및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전자정부의	확대	발전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

다.	지난	3년간	IPTV	서비스	가입자	600만	명	돌파를	통하여	융합형서비스의	가능성을	증명하

였으며,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여	기존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글로벌	미디

어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사회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플

랫폼정부	구축을	목표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전략을	수립하여,	창조적	협업을	통

하여	미래	지식플랫폼사회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곧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관

심이었고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와	아쉬움은	이명박정부의	유

산(legacy)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이	미래세대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의	사명

(mission)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관		유	명	희	

녹색성장기획관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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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은	시대적	당위성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건국-산업화-민

주화라는	성공적인	국력성장의	모범적	전형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

사의	세계사적	의미를	한	구절로	정리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나	실제로	그	역사의	흐름에서	원

동력이	되어주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믿기	힘든	국력성장의	결과를	지적하며	역사가

들은	‘위대한	국민의	기적의	역사’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루어낸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의	저성장	기조에	국민적	불안감은	고조

되었으며	이러한	불안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압도적인	지지

를	받으며	집권하는데	배경이	되었다.

2008년	2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임기가	시작된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저

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고,	이	주

요	과제의	해결책에는	움츠러든	한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으로	세계경제의	화두

인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이나	감세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고려되었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역사적	과제도	인지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기후변화와	빈곤,	인권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세계사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라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국력

의	신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즉	중견국가(middle-power)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에	대

한	정립도	대한민국	미래의	국가적	위상을	위하여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주어졌다.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적	요구와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국가적	위상을	정

립하여야하는	대외적	요구에	대하여,	그리고	2008년	중반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의	채무	

불이행	증가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보고	‘더	큰	대

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던	이명박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역

사적	관점이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전의	정부들보다	훨씬	적극적이

고	진취적인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취임	이후	첫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미

래성장동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건국	이후	지난	60년을	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60

년	동안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동력이	되어줄	이념적,	정책적	방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녹색

성장’이다.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은	단순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이분법적	상충구조에서의	

탈피뿐만이	아닌	탄소연료에	의존한	지금까지의	경제적,	산업적	토대구조를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이끄는	문명적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문명사적	차원의	통찰과	이명박정부의	자

신감이었다.	18세기	말	근대	서양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은	

화석연료가	뒷받침하는	회색문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재

생	불가능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연료	기반의	회색문명이	지닌	한계는	21세기에	들어오

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자원	고갈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	증폭,	만성화된	국제	에너지	가격	불

안정,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세계	각지의	유례없는	기상재해,	저탄소	관련	신기술	개발을	둘

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실로	문명사적	일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

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은	경제산업,	과학기술,	법과	제도,	문화는	물론	사람

들의	일상생활	곳곳에까지	새로운	발상과	대응,	그리고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	속에서는	조금만	주춤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처지느냐’	단	두	가지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가야	하고,	앞으로	가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과	내일은	또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변하였으니까	내일은	그대로	머물러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2008.3.3)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도전입니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인류의	운명이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같은	인식이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적	토대이며	공생발전(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을	향한	

지구책임적	문명(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의	출발점입니다.	

녹색성장은	그런	면에서	공동의	운명(collective	destiny)인,	우리	모두를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항구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특별연설(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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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	대한민국이	이뤄낸	소위	‘한강의	기적’은	앞서	가는	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였다.	국권	상실과	식민	피지배,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쇠퇴의	

역사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모범을	향해	피땀	흘려	질주한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의	우

등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따라잡기(catch-up)	질주’시대의	우리는	‘더	빨리,	더	많

이,	더	높이’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선두	주자들보다	뒤늦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가장	낮

은	곳에서	출발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산업화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즉	회

색문명을	넘어서는	저탄소	녹색문명의	패러다임이	태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남

의	것에	대한	모방이나	답습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더	큰	대한민

국으로	나아가는	미래전략은	남들이	일찍이	밟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찾아	스스로	모범

이	되고	녹색문명을	이끌어	가는	선도국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올바른	미래비전을	지니고	국

가	의제와	정책을	스스로	세워서	지혜롭게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적	발상과	미래지향적	전략에서	비롯하는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	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만큼	성장이	이뤄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투입	비례	고성장・고용

확대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	증가로	에너지	

안보	취약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세계	평균	기온	상승과	기

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고용을	창출하

는	지속적인	성장,	에너지	수급의	근본적인	안정화,	기후변화	문제의	극복	등을	이루는	것이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시급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글로

벌화	된	세계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은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노력하여야	가능

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불가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에도	지구책임문명(Planet-

responsible	Civilization)이라는	문명사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혼자서	

빠르게	가겠다는	독주(獨走)의	자세에서	벗어나	함께	멀리	가겠다는	공생(共生)의	가치관을	

실천하여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의제로	녹색외교	추진,	중견국가	위상	제고

어느	한	국가의	정책기조・국정의제가	국제적으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외교적	의

제로서	전개되어	세계사적	의미까지	지니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현실주의적	국제관계가	

지배하는	세계사	속에서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특히나	우리의	

주장이	국제적	의제로	통용된	적인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국제적	의제는	그	기

조나	주제가	범세계적인	문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

마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

능하다.	이에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범주를	벗어나	범국제적	의제로	

전개되어진	글로벌	의제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국제	사회에서	공동이

익을	담은	의제를	설정하거나	주도한	적이	없었다.	세계사를	규정짓는	중심부의	강대국들	사

이에서	주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외

교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성장동력	고갈

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는’	국제적인	의제

가	되었다.	녹색성장의	개념을	천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의	개념	및	목표	방향의	설정에	이미	국가	간	글로벌	협력을	포함하

고	있었으므로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우리의	선도적	역할은	우리	외교의	목표

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경제적	파워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하였

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그	‘국력’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이는	‘녹색외교’로	실현되었다.	

국가	간	녹색외교와	국제적인	녹색협력은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람・자본・기술・문화	등	거의	모든	것의	실시간	이동이	가능해진	세계화의	현

실은	미증유의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였지만,	양극화로	대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와	비판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공동	대처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녹색

외교와	녹색협력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세계화,	즉	‘그린	글로벌리즘’(녹색	세계화)의	가

능성을	예증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질서의	현상유지(status	quo)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자	하는	강대국들과	과거	대한민국이	경험하였던	산업화라는	국가목표에	매달려	있는	개발

도상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유연한	외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닌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대한민국은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외교의	전형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은	군사・경제력	위주의	하드파워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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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진	시대다.	녹색성장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의제를	주도해나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동반자의	위치를	만들어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서	

국격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상호	이질적일뿐만	아니라	상충되는	개념이자	가치로	여겨지던	‘녹색(환경보

호)’과	‘성장(경제발전)’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니냐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모델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는	거시적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과학기술・산업구조・국민생활	등에	걸쳐	완전히	새

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녹색’과	‘성장’의	단순결합이	아니라	창조적	융합이자	

융합적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녹색금융・녹색기술・녹색건축・녹색교육・녹색교통을	비롯하

여	녹색원조와	녹색생활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고	융합될	수	있는	녹색성장의	철

학적	함유는	거대한	문명사적・세계사적	전환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시적	당위성과	구체적	분야별	실

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은	실천철학인	동시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주는	전략이자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이	보편적	의제로	자리	잡기	위하여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효율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서	‘위로부터의	선도형・집중형	녹색성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아래로부터의	확산형・심화형	녹색성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과	기업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녹색성장	실천이야말로	향후	녹색성장이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사항이며	과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실행	위주였던	것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여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의	

맞춤형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하겠다.	지

자체	중심의	세부	정책	개발과	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들의	녹색성

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향후	과제들을	‘녹색성장	2.0’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에	대한	책임,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	

등	이러한	사람과	역사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에	끝이란	있을	수	없다.	녹색성장은	

바로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이명박정부는	그	첫걸음을	내딛으며	앞으로	가

야할	길,	먼	길이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신성장동력은	미래	생존과	번영의	조건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산업화	기간	동안	대

한민국	경제는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쫓아가는	경제발전모델에	기인한	수익창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들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보다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됨에	따라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스스로	모범이	되는	

선도형모델(trend-setter	model)이	아니면	기존의	경쟁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

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구분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전통적인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즉	분야	간	혹은	업종	간의	융합(convergence)으로	새로운	수익・비즈니

스모델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

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기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대한	대처도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

다.	이명박정부는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미증유의	상황에	처하였

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맞아	당장의	위기	탈출을	위한	단기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기일수록	미래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변함없는	국정기조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에너지에	기반한	갈색경제의	

한계라는	조건을	고려한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분야	외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

출의	기반을	제공할	제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국가적	관심에	기초한	정부

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졌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이전	정부에서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	지원을	해왔던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이	지니는	차별성은	우선	제조업	중심의	기술	개

발을	위한	R&D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디어산업	등	무형의	가치와	지식

을	창조하는	산업	분야도	신성장동력의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새

로운	산업	트렌드	변화와	미래	가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에	맞는	분야를	선정・지원해	

온	것이다.	또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	중심	거대산업・첨단산업을	선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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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요

컨대	일부	선도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분야의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과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융합될	때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낳아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의	효율

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

하는	민간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키기	위

한	맞춤형	촉매제로서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	지원은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

책의	일관된	기조였다.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스마트	시대	선도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굴・육성

하는	것은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노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미래	경쟁력의	원천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방송・통신	융합을	중심

으로	하는	스마트	시대화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

자와	정부	출연연구소・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에	대한	Fast	Follower가	되기	

위한	연구개발정책의	역할이	컸다.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하에	과학기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도	‘이

명박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577	Initiative)’을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한편	과학기술	R&D	투자의	확대에	따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범부처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	R&D를	종합・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학기술	R&D에	관한	기획・

조정・평가	등	전(全)주기적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를	통하여	

R&D	자원	배분을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민간	자율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	

창의성이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을	뒤쫓는	방식

만으로는	세계	속의	심장으로	우뚝	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

에	다다르게	되었다.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전략의	변화가	요

구되었고,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를	기초과학에	대한	대담한	투자에서	찾았다.	

우리의	기초연구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의	우수	연구자들이	모여

드는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대한민국	발전전략의	패

러다임을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한	바	있다.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중이온가속기	역시	2017년	가동을	목표로	상세설계,	장치개

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577	Initiative’에	기초한	정부의	대폭적인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미래전략에	대한	정

부의	확고한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서	기초・원천	분야에	대

한	투자비중의	획기적인	제고는	선진	과학기술의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wer)’로서의	그

간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선진	과학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거듭나기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대전환이라	하겠다.

이명박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은	방송통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부각된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smart)화’가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세계적	선

도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주요	정책의	방향은	정부규제	중심에

서	시장	자율로,	집중에서	다양화로,	분야별	발전	전략에서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련	생태계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부터	화두였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하여	고화질	방송을	제공하는	

IPTV	서비스를	개시하여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본격화하였으며,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방송시대를	준비하는	등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마련에	노력하였다.

방송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디어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방송서비스를	다

양화하고	매체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으로써	방송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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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상업화에	치우치기	쉬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정

책도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며,	스마트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유・무선망의	고도화	및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국가	정보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ICT	

컨트롤타워로	삼아	정부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ICT	정책을	통

합・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인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도	강화하여	

스마트	시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더	큰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와	함께

2012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되었다.	이

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도달한	쾌거이며,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	규모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서	적정선의	인구경쟁력도	갖춘	나라가	되기는	결

코	쉽지	않다고	볼	때,	2012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영토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

다.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영토는	10만	km2	정도에	불과하다.	좁은	영

토에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인구	5,000만	국가	대한민국의	활로가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교류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요컨대	‘더	큰	대한민국’이란	국토	면적	확장을	

뜻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개방과	교류의	확대	및	강화를	뜻하는	것이다.	

아무리	넓은	국토를	지닌	국가라	하더라도	닫혀	있으면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반면에	아

무리	좁은	국토를	지닌	국가라	하더라도	열려	있으면	드넓게	나아가	발전할	수	있다.	광대한	

국토의	중국은	‘죽(竹)의	장막’을	걷고	개방으로	나서면서	비로소	세계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

로	떠오르게	되었다.	협소한	국토의	싱가포르는	세계	물류・교역의	개방된	허브로서	착실히	

국부(國富)를	쌓아왔다.	2차원적인	면적의	넓이가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망의	넓이가	21세기	

국가의	중요한	영토	개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년	간	45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즉	FTA협상을	체결하였으며,	12여	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17개국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제규모

는	전	세계	경제규모의	79%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제영토	규모로	세계	최

고	수준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및	한・중・일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명실

상부한	세계	1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

세적인	수출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에	기반을	둔	

더욱	치열한	무한	통상경쟁기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일

관되게	추구해	온	이명박정부의	노력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무역질서에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FTA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

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허브(Hub)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제영토	확장	측면의	‘더	큰	대한민국’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즉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	15일	EU집행위원회를	포함한	24

개국	중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도	분류되는	

DAC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인정을	받았다

는	뜻이다.	1945년	광복	이후	1995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은	원조액수는	

약	127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약	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의	개

발과	성장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개도

국에	전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더	큰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DAC	회원국	가입과	함께	무상원조	중점	협력국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

여	실천하여왔다.	무상원조	협력	대상	56개국	중	19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특화시켜	선택

과	집중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는	특히	일방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원조	받는	국가의	오너

십(ownership)을	존중하면서	해당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원조	선진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어	온	이명박정부의	대외	원조	전략과	정책	및	그	실천은	향후로도	우리나라	대외	원조

의	기본	틀이자	원칙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영토	확장

과	대외	원조	확대를	통하여	한층	더	커진	대한민국은	국가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도	‘더	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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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을	향하여	착실하게	달려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012년	10월	9일자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문화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다루었다.	

2012년	10월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격과	국제적	위

상을	보여주었다.	이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한국	송도에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형	국제기구를	유치하였다는	의미와	더불어	독

일이나	스위스	같은	쟁쟁한	유치경쟁국과의	경쟁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더

욱	중요하다.	이명박정부가	선진	일류국가를	목표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비전과	정

책기조의	핵심	중	하나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초한	‘녹색외교’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성과인	것이다.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

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선도자(‘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5년	안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명박정부의	미래비전은	녹색전략을	제공할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녹색기술을	이끌	한국녹색기술연구소

(GTCK:	Green	Technology	Center	Korea)를	창설하였다.	또	녹색재원을	제공할	녹색기후

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한국으로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녹색	전략・기

술・재원의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완성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비전을	국제사회

의	항구적	자산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	할	

만큼의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성과라	하겠다.

이와	같이	①경제영토의	획기적	확장,	②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역사적인	위상	변

화,	③다방면에	걸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은	세계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앞당긴	이

명박정부의	노력이자	대표적인	성과였다.	이렇듯	경제와	가치,	이미지	측면에서	공히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녹색성장을	중심으

로	한	미래성장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경제영토를	확장하더라도	확장된	기회

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주는	나라로	위상이	높아졌다

고	해도	성장동력을	통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아무

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해도	성장동력이	고갈되면	높아진	이미지도	단기간에	취약

해질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에	기반을	둔	경제영토,	대외	원조,	국가	브랜드	가치야말로	우리

의	미래	세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1절	경축사에서	“성숙한	세계국가	시대,	대한민국의	주역

은	G20세대의	젊은이”이며	“G20세대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자	성숙한	세계시민

으로서	다가오는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세대는	한국	최고,	아시

아	최고가	꿈이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제일을	향해	겨루는	패기	넘치는	세

대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새로운	세대	인식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녹색세대

(Green	Generation)와	세계가	겪는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세계책임세대(World	

Responsible	Generation)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세대는	드넓은	경제영토

에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의	미래세대,	지구적	문제들을	고민하며	

세계	각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미래세대,	높아진	대한민국의	브랜드	위상과	자부

심을	갖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며	활동하는	미래세대다.

이명박정부가	제시하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미래세

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다른	이름이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에	대한	막

중한	책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미래,	나의	삶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의	삶을	만들어가는	현시대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약속이자	

희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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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범지구적	위기의	대안	모색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였다.	특

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함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1972년	로마클럽의	‘성

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는	인구・산업화・환경오염・식량생산・자원소비	등	

다섯	가지	성장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로,	현재의	급격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친다	하였다.	이

러한	성장의	한계	문제는	세계	인구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대	부족’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

에	입각하되,	세계적	분배	균형에	초점을	맞춰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었다.	

기후변화나	자원의	한계	등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

는	글로벌	트렌드의	대표적인	쟁점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개발도상국의	폭발적	성장이

다.	그	속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영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	빠르고	클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	인구는	최근	70억	명을	넘어섰고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희소한	자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	증가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글로벌	인구	증가,	신흥국의	중산층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	인구	고령화	등이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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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약	30억	명의	신흥	중산층	소비자가	등장하면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들의	소

득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중국	경제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면서	10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신흥	중산층들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고,	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9년	세계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에너지백서(World	Energy	Outlook	

2009)’에	따르면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석유로	환산할	때	2007년	120억	톤	이상에서	2030

년에는	168억	톤으로	연평균	1.5%,	누계로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난	2012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공동	

연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

제성장으로	2035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현	수준의	1.4배에	달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비롯된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갈색에너지,	즉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는	동력이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갈색에너지의	대부분

을	제공하는	화석연료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세계자원연

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는	현재	인류가	소비하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석유	매

장량은	앞으로	40년,	천연가스는	약	58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로운	에너

지원을	발견하고	추출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자원	수요가	급등할	때마다	그	비용은	상승한

다.	현재	많은	자원의	공급	상황이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	광물,	식

량,	물	등의	자원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정된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도전입니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인류의	운명이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같은	인식이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적	토대이며	공생발전(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을	향한	

지구책임적	문명(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의	출발점입니다.	

녹색성장은	그런	면에서	공동의	운명(collective	destiny)인,	우리	모두를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항구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특별연설(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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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수요	급증은	많은	글로벌	문제를	야기하였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은	폭등하였

고	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가	많아지면서	뒤따르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문제를	증폭시켰다.	

화석연료	중심의	현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등	그	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하였다.	전	세계의	경제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은	탄

소	배출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함께	도

시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지구	환경	시스템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약

화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07년	11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4차	평가

보고서(IPCC	AR4)’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1~6.4℃	상승

할	것이며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큰	고위도	내륙지역일수록	상승폭이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결과	고온,	극한,	열파,	호우빈도가	증가하고	태풍의	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21세기	말	0.18~0.59m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IPCC는	2080년대	기온이	3℃	이상	상승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11~32억	명이	물	부족을	겪

게	되고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홍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뭄,	홍수,	폭염,	생태계	파괴	등	지구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

은	바로	지구	온난화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지속	가

능한	발전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

었다.	결국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노력은	전	지구적인	대과제가	되

었다.	따라서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이	되어	온	화석연료	기반의	산

업	사회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전	세계가	오랜	세월	경제	및	사회의	근간으로	

삼아온	화석연료	및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

워	준	셈이었다.	

뉴욕타임즈지의	유명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저서	‘코드그린

(Code	Green)’을	통하여	“2050년까지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발전속도를	유지하려면	1GW	규

모의	원자로를	매일	1개씩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석탄과	석유사용량

을	줄이는데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

라서	에너지를	조금	쓰거나	환경오염이	적은	자동차와	집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등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지금까지

의	성장패러다임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들	그리고	개별	국가들도	

갈색에너지원에	기초한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배경을	주목하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패러다임과	국가발전전략	등을	경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국경을	넘어선	글

로벌	이슈로서의	성격에	기인하여	기후변화	혹은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

하였다.	특히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

생에너지,	환경산업,	탄소시장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입안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	주요국들은	탄소	의존형의	경

제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	목

표를	설정하고	국가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책

국가 주요	대응	내용

유럽연합

(EU)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2005)

•2020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	발효(2009.4)

영국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에	명시(2008.12)

프랑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고,	유럽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르넬	환경법’	제정(2009.7)

•202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비율	20%	증대	목표

•탄소세	전면	도입

미국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2009.1)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2009)

•‘20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Waxman-Markey)	제안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연방차원에서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일본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Cool	Earth	50’	발표(2007.5)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2008)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15%	감축(2020)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

중국

•기후변화	대응	종합	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프로그램’	발표,	에너지	집약도	감축	등을	공약(2007.6	발표)

•	후진타오	주석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발표	2020년까지	비화

석에너지	비중	15%	이상	제고	선언(2009.9)

인도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	발표	태양열	에너지	등	8개	중점	육성분야	선정,	육성	추진(2008.6)

•GDP	단위기준	당	CO2	배출량	감축목표	발표(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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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인	환경과	에너지위기	앞에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부존자원	없

이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급속한	경제발전의	여파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취약점은	여

느	국가들보다도	국가의	미래	발전과	생존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에	이르러	세계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

가에	속하여	왔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율은	80%가	넘어,	일본의	73%,	미국의	

64%,	프랑스의	53%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특히	석유	수입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

위이며,	소비량은	세계	7위권에	올라	있었고,	동시에	에너지	자급	및	자주개발률	또한	상대적

으로	낮아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에서도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

벌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전	세계	주요	에너지원을	차

지하게	될	화석연료의	자주개발률에	있어서도	한국은	10%대로	프랑스	97%,	스페인	62%,	

일본	23%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또한	광물과	같은	주요	천연자원의	한	수입	의존도도	매

우	높아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및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무엇보

다	석유,	화학,	철강,	시멘트	등	국내산업의	75.3%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	모두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이었다.	즉	에너지	문제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	경제기

반에도	매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경제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항상	그	운명이	갈리

게	되어	있었다.	

에너지	과소비・저효율	구조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	에

너지	소비구조와	생활방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실제	주력	수출	업종

인	반도체(약	500억	USD),	조선(약	490억	USD),	자동차(약	350억	USD)의	연간	수출	총액

을	모두	더한	금액에	필적하는	연	1,200억	USD를	에너지의	수입에	쏟아	붓고	있었다.	결국	

원유	가격이	10%	상승할	때	20억	USD에	달하는	경상수지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짚어보더라

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민감성은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다가와	있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지구	온난화는	21세기	범세계적인	관심사이자	국제사회

의	주요	의제였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한국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온상승은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었고,	가뭄과	홍수의	빈도와	그	규모도	더	커질	것

으로	예측되었다.	더구나	삼면이	바다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자연적,	인위적인	환경이	복잡

하고	다양하여	기후재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912년부터	2010년까지	섭씨	0.7도	상승하였다면,	한

국의	평균	기온은	같은	기간	섭씨	1.9도	상승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고려하

더라도	한국의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추세	그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	그리고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

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결코	전	세계적	변화의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무

엇보다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산업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및	생활로의	전환

(transformation)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2007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전례	없이	급상승하였다.	수년간	40~50달러대에	머물던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

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유가	상승은	철광석・곡물	등	여타	자원의	가격을	동반	상승

시켰다.	고유가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으며,	‘경제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

하며	강건한	성장잠재력을	되찾고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대한민국이	‘더	큰	대

한민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해법을	요구받고	있었다.

제2절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녹색성장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직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원회’를	구성하면서	생소한	팀을	하나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TF’가	그것이었다.	대통령	선거	

경선이나	본선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는	‘기후변화’	문제가	기존	정권을	인

수하고	집권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조직에	공식	데뷔한	것이었다.	아쉽게도	많은	현안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기후변화	TF’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명박정부가	오랫동안	과거

의	정리와	현안중심적이었던	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에	과거에는	없었던	

‘미래비전비서관실’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을	범부처적인	국정과제를	다루는	‘국정기획수

석비서관실’	산하에	설치하였다.	이는	1998년	재정경제부	출범과	함께	경제기획원이	역사	속

으로	사라진	이후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는	미션이	대통령실에	재탄생한	셈이었다.(이

후	‘미래비전비서관실’은	2010년	7월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로,	그리고	2011년	9월	수석비

서관급의	‘녹색성장기획관실’로	명칭과	조직을	변경하여가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

영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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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을	즈음하여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단’,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대통

령	국제자문단’이	거의	동시에	발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비전비서관실’이	주축이	되

어	이들	3개	기구와	함께	민・관으로부터	가용한	모든	두되들을	모아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답을	얻어낼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이	성취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성공적인	성취가	가

능할	것인가?	셋째,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정파적,	이념적	렌즈를	벗어던진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일

제의	수탈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201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평가를	받았

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권의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또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격’이	되리라던	민주주의	역시	수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치며	활짝	피

어났다.	이와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도	높아져	

국가적	원조를	받았던	원조수혜국이	원조를	주는	원조공여국으로	당대(當代)에	변모한	유일

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발한	그	어떤	독립	국가도	달성하지	못한	

‘근대화	혁명’을	대한민국은	단기간	내에	압축	달성한	것이다.	비록	굴절과	왜곡은	있었고	여

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총체적으로	긍정의	시선을	받아	마땅하

1.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상충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

한다.	녹색성장은	광의의	의미에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화석연료의존형	경제・사회	구조에서	

저탄소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2.		녹색성장은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

으로	삼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	육성에	주력한다.

3.		녹색성장은	산업	부문은	물론	교통과	건물	등	전	부문을	포괄하며	의・식・주에서	소비와	문화활동에	이르기

까지	생활전반의	영역에	해당된다.	

4.		녹색성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에	의하여	기반이	구축되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되어

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은	본질적으로	계층과	세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만큼	사회통합형	국가	의제로		발

전시킨다.

5.		녹색성장은	지구촌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인류보편적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	추진과	협력을	통하

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격과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내가	먼저	행동한다는	자세(Me-first	

spirit)에	입각하여	하나밖에	없는	지구와	인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책임문명(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을	앞당긴다.		

저탄소·녹색성장이란? 였고	그	주역은	우리	국민	모두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역사는	‘위대한	국민

의	기적의	역사’로	정리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물음	즉,	미래에도	과거와	같은	성취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지

식인과	전문가들이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함께	내놓았지만	다각도의	진단	끝에	내린	결론은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고성장의	신화’는	이미	10여	년	전에	막을	내리고,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양극화	등의	경제기조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경제학

자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지적하였듯,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은	한계

에	직면하였고	더구나	고용을	제대로	수반하지	못하였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

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발전방식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가	컸다.	

둘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더욱	더	커졌기	때문이었다.	산업구조의	과도한	에너지	의존,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한계에	도달하여	있었다.	에너지	수요의	전체	가까이를	수입하는	한

국은	한	해에	1,000억	달러가량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여오고	있었고	고유가	쇼크가	다시	찾

아왔던	2008년에는	1,4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으로	지불하여야만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	전통적인	효자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선박의	수출	합계보다도	많은	규모였다.	그

럼에도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었고,	민감성과	취약성이라는	양대	척

도에서	에너지	변동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거대국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로	갈수록	한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라는	‘불

편한	진실’	때문이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	상승기온은	섭씨	0.74도였으나	한국은	

그	두	배가	넘고	있었고,	일부	지역의	해수면	상승은	그	이상이었다.	일례로	캐터린	스티븐슨

(Katherine	Stevenson)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젊은	시절	자원봉사자로	처음	방문하였었을	

당시	한국의	뚜렷한	4계절에	매료되었지만	대사가	되어	다시	찾은	지금의	한국은	여름과	겨

울만	남은듯하다고	아쉬워하였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극명하였다.	그러

나	정작	한국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둔감하였다.	수십	년	만의	가뭄과	홍수가	찾아와도	식탁	

위에	오르는	과일과	생선이	달라지고	온대성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어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삶의	터전과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는	데도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급급하여	그	‘불

편한	진실’의	배후를	직시하려는	국민은	많지	않았고	경각심도	낮았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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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가	한국의	경우	15년	사이에	두	배나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한쪽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칼을,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맹렬히	키워나가고	있는데도	한국은	사실상	어떠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

았다.		

이렇듯	답보	상태의	저성장	경제와	낮은	고용창출력,	에너지	안보의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

의	충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래는	절대	낙관할	수	없으며	과거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창의와	진보적인	것이어야만	함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스

럽게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을	담고	있었다.	즉	대한민국이	미래에	과거의	기적과도	같은	성

취를	이루기	위하여는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면서도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지금의	발

전체제와는	다른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변화	즉,	패러다임적	변화(Paradigm	Shift)가	요구

된다는	것이었다.	

2008년	8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위대한	국민의	새로운	꿈’의	시대를	열자는	이명박	대

통령의	미래비전은	그렇게	마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대한민국의	발전패러다임으

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은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민의	‘새로운	꿈’을	담고	

있는	동시에	과거를	결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가	5년간	발전시키고	추진하였던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

들은	미래를	대비하며	잃어버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높은	국격을	실현함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	의지와	노력

을	결집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구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일본의	홋카이도를	방

문하였다.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이	G8	확대정상회의라는	

선진국	모임에	초청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6개

국	정상들이	‘기후변화’라는	단일	의제를	놓고	심사숙고하였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

하고	초고유가라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여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과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

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선행자(early	mover)’가	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동아시아	기

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설치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bridging	role)’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졌다.	구상	중이던	‘저탄소・녹색성

장’에	대한	일종의	힌트이자	사전	검증을	하였던	셈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당시	주요

국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안팎으로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및	제63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하

여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

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의	비전과	정책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는	등	‘1

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국제사회

가	에너지・환경	및	경제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던	시점이었으나,	‘녹

색(환경보호)’과	‘성장(경제발전)’을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한	국가의	미래비전과	정책기조를	

총괄하는	국가전략	즉,	‘녹색성장’을	개념학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경제・산업・기술・국토・

환경・국민의식	및	행동변화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출주도형	전략,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우리나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

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IT산업이라는	성장동력까지	

창출하여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	1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준에서	머

물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

자,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미래전략을	재구성하여야할	시점

에	놓여	있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여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하여	각국

의	탄소배출을	강제하여	왔는데,	향후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	경제가	안

게	될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다.	결국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향

한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왔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리드하여	나

가지	않는다면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저탄

소・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	즉,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포석을	놓은	셈이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개념은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

다.	그러나	이제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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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하는	과정	중에	파생되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	및	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

굴하여내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하여	새	성장동력과	새	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메커니

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이었으며,	녹색

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

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치의	시너

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

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G8	회의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8

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였

다.	정규멤버가	아니라	일종의	‘손님’으로	초청된	것이었

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최초의	다자회의	참석이었

다.	당시로서는	어쨌든	세계	최고위급	회의에	참여한다

는	것	자체로	흥분과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도야코	회의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것

이었다.	이	역시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제대로	된	입장표

명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은	세계최고	수준이고	배출규모	역시	세계	10위권	이내

에	드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묵묵부답식으로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	기후변화	대사들

은	당시	청와대	내	비전비서관실을	방문,	도야코에서	한

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를	집요하게	탐문하기도	

하였다.	도야코	회의	직전	서울에서	열린	MEM(Major	

Economy	Meeting)에서도	미국을	비롯,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행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일부	강경한	국가들은	차제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

을	세우기도	하였었다.	일본이	왜	한국을	G8	회의에	초

청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국내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역할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시	도야코	회의	실무준비를	맡았던	김상협	미래비전

비서관,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등은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계	부

처와	머리를	맞대고	몇	가지	키워드를	강구하여	대통령에

게	보고를	하였다.

첫째,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기	

위하여	‘얼리	무버(early	mover)’로	활동한다는	입장정

리였다.	선진국의	시각으로	보면	뒤늦게	참여하는	‘late	

comer’라	할	수	있겠지만	선발	개도국	중에서는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지셔닝이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새벽부

터	근무를	시작하며	‘얼리	버드(early	bird)’로	불리던	청

와대	참모들에	대하여	미래비전비서관실을	방문한	영국

의	Ashton	기후대사와	농담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이었

다.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책임론보다는	앞으로의	태

‘녹색성장’의 단초는 도야코에 있었다

도가	더	의미	있다는	관점에서였다.	이	같은	‘얼리	무버’

는	추후	빨리	대응한다는	‘fast	mover’라는	용어와	혼용

되었고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first	mover’라는	말

로도	연결되었다.

둘째,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bridging	

role)’을	하겠다는	역할정리였다.	Annex와	non-

Annex,	역사적	책임론	여부로	양분된	기후변화체제는	

이로	인해	상대방	진영에	그	책임을	미루며	장기간	협상

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의	역량(respective	capability)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가교역할을	자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훗날	이	같은	가교역할론은	기

대이상의	효과를	거두며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유

치하는	논거의	하나가	되었고	GGGI(글로벌	녹색성장기

구)	설립,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도	위력을	발휘하

였다.

셋째,	이	같은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2008년

부터	5년간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한국형	

Green	ODA(녹색	공적개발원조)의	전개였는데	당시로

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	역시	훗날	한국의	DAC(공적

개발위원회)	가입을	통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본격

적인	전환과	맞물리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입장정리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환

경,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이		상충이	아니라	상보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G8	정상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G자가	붙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셨다.	부시	미국	대

통령을	비롯,	주요국	정상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특유의	

친화력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회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한국의	미래비전

을	설파하며	정상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회

의	주최국인	일본보다	손님으로	온	한국이	더	빛이	난다

는	말까지	나왔다.	

최초의	최고위급	다자정상회의에서의	성공적	데뷔로	

한국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이명박	대

통령은	한	달여	뒤	취임직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온	건

국	60주년을	겸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을	한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여	발표하기

에	이르렀다.	결국	도야코는	녹색성장	선언의	리허설장

이	되었던	셈이다.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도야코	회의를	마친	뒤	2009년	

이태리에서	열릴	G8	정상회의에도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였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뒤	G20	정

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세계원조총회를	우리가	주최

하고	국제기구	설립과	유치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되리

라고는	꿈도	못	꾼	채...				

- 김상협(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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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

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관련	정책들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

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시너지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08

년	11월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술한	3개	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대

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9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9년	12월	‘저탄소・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되었다.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녹색성장의	핵심기관으로의	역할

을	시작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

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

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장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되며,	기후변화,	에너지・자

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녹색성장에	과한	학식과	경험이	풍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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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녹색성장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구분 녹색성장	비전 전략

서울
세계적	녹색	경쟁력	선도도시	

‘서울’

•기후친화도시																																									•고도적응도시

•녹색성장도시

부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오션(Green	Ocean)	부산

•저탄소사회	구축																																				•녹색생활	구현

•녹색성장	추진

대구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구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도시	조성	및	생활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효율화

인천
더불어	행복한

녹색경제공동체,	인천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공간	및	저탄소	도시인프라	확충

광주
전국	제일의

녹색성장	선도도시	건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도시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

대전
녹색성장

탄소저감	선도도시	대전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	신성장산업	육성

•탄소	저감형	도시・교통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녹색혁명

울산
저탄소	녹색강국을

선도하는	에코폴리스	울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도시	구현

•녹색기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코폴리스를	통한	녹색사회	조성

경기
대한민국	녹색	1등

경기도

•대한민국	녹색	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녹색도시・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	적응체제	확립

•도민	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

강원
대한민국의	허파인	강원도,	

녹색성장을	주도

•전국	최대	탄소흡수원	조성																			•청정에너지산업	거점지대화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생태관광,	자연치유의	메카	조성

충북
녹색성장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신	성장동력	창출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충남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충남	건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문화	조성

전북
글로벌	녹색성장

동북아	거점지역

•녹색산업	육성																																								•녹색농업	활성화

•녹색공간	창출																																								•녹색사회	건설

전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남

•‘녹색의	땅,	전남’	조성																											•녹색성장산업	육성

•녹색성장	선도	지자체	구현

경북
경북의	새로운	도전,

한국의	녹색수도	건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경북	위상강화

경남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1번지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														•신성장동력	창출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

제주

2020년	아시아	최고,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녹색	생태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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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녹색성장기획단’을	두었다.	녹색성장기획단은	녹색성장기획국,	에너지정책국,	기후변화

대응국,	녹색기술산업국,	녹색생활지속발전국,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정책의	전략기획,	기본계획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

항,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2009년	위원회	출범	당시	사

무국으로서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하였는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이후	

녹색성장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단장을	포함한	녹색성장기획팀,	녹색기술산업팀,	기후변

화대응팀,	에너지정책팀,	녹색생활지속발전팀,	협상	TF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녹색성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추진정책을	마련,	점검	및	관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중앙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지사	소속으로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과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

장으로	하는	50명	이내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

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총괄부서장을	간사로	두고	있으나,	중앙위원

회와는	달리	‘녹색성장기획단’과	같은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조정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는	녹색성장	대책의	효과적	

추진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녹색성장	거버넌스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녹색성장의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녹색성장포럼’과	시민실천운동체인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등이	운영되었다.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였다.	즉	민간의	실

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어	정부와	함께	양방향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녹색성장

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2009년	4월	녹색성장	정책의	대응성을	향상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각	팀별로	산업・과학기술・금융・IT・생활	등	5개

의	‘녹색성장	민간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이는	산업계와	금융계,	과학・연구계,	소비자,	시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인사가	망라된	협의체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발

족을	주도하였다.	2010년부터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화	단계로	전환되면서	정책

별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민・관	의사소통체계를	원활히	하였

다.	그러나	2011년부터	추진동력의	저하로	인하여	활동이	다소	축소되어	협의체별	다양한	의

견수렴과	안건	발굴	등	정부・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다소	미흡하였

던	것으로	분석되어,	2012년에는	민간협의체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	민간과의	대화채널	구축,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녹색성장위

원회’	보고대회	이전에	주요안건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4분기	중	녹색성장	종합성과	논의를	위하여	민간협의체	간의	공동회의	개최도	추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고대회	안건이나	녹색위원회가	발간한	자료	등을	이메일로	수시로	전

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출범하여	2012년	10월	현재	총	21차례의	대국민	보고

대회	형식의	본회의와	총	11차례의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녹색	기술・산업의	육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고	확산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2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전략은	크게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별되어	추진되었다.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	및	각	부처의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문계획’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	분야별	

계획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9

년	7월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과	그	실천

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다.	

1.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은	①저탄소・에너지	고효율을	실현하는	‘Green	



080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081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Society’,	②녹색기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Green	Economy’,	그리고	③세계	녹색성장

을	선도하는	‘Green	Korea’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과	50개	핵심프로

젝트를	제시하면서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

색경쟁력	전반에	걸쳐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장기적	

국가목표로	삼았다.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핵심	프로젝트별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각	세부과제를	연도별	달성목표,	수행주체,	투자계획	등의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

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	GDP의	2%에	해당하

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2%	예산의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당시	UN이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

하여	권고한	GDP	대비	녹색투자액의	2배에	해당하여	국제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다.	

부문계획은	녹색성장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별	계획으로서	핵심계획,	연관계획,	

기타계획으로	구분되었다.	핵심계획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과	같이	녹색성장

의	전략적	목표와	직접	관련된	계획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

정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제40조에	의거

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51조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	발표하였다.

연관계획은	녹색성장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계획으로	타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주요	국가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계획’,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이	있다.	기타계획은	녹색성장과	연계되

어	있는	각	중앙부처의	행정계획으로서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그린IT	전

략’,	그리고	환경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실천계획’	등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여러	국가들이	채택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성장	개념에서	탈피,	포괄

적으로	정의한	녹색성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국가・국민・기업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녹색성

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간의	관련	보고서나	논문,	각계	의견을	포함하여	에너지,	기후

변화,	녹색	산업,	녹색	사회	및	생활	혁명	등	부문별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의	목표치	및	투자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통합	조정하며,	정부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

하여	유사	사업간	중복을	배제하였다.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참여와	관련	연구	결과를	포괄

적으로	반영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녹색성장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를	가시화하였다.	또

한	녹색성장	투자	분야,	대상	사업에	대한	중요도,	연관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과제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하여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단순	투자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분석	시계를	

2050년까지	확장하여	녹색성장	분야는	장기에	걸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효과	역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3대	목표와	전략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목표	1

Green	Society

(저탄소·에너지

고효율을	

실현하는	사회)

전략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①-1	탄소가	보이는	사회 ①-2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①-3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①-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②-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사회	구축 ②-2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②-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②-4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③-1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③-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③-3	국가	식량안보체계	강화

③-4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③-5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③-6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③-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표	2

Green	Economy

(녹색기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녹색경제)

전략	2

신성장

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④-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④-2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④-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④-4	녹색기술・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④-5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④-6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육성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

색산업	육성

⑤-1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⑤-2	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	확산

⑤-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⑤-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⑥-1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⑥-2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⑦	녹색경제	기반조성

⑦-1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⑦-2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⑦-3	탄소시장	육성

⑦-4	친환경	세제	운영 ⑦-5	녹색상품・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⑦-6	저탄소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⑦-7	에너지	복지

⑦-8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⑦-9	녹색인재	양성	확대

목표	3

Green	Korea

(세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

⑧-1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⑧-2	생태공간의	확충

⑧-3	녹색	건축물	확대 ⑧-4	녹색교통체계구축

⑧-5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⑨-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기반	구축

⑨-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⑨-3	녹색소비	활성화

⑨-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⑨-5	생태관광	활성화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⑩-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⑩-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⑩-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⑩-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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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계획

종
합
계
획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기관별	종합계획

중앙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신재상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핵심계획 관련계획 연관계획
부
분
별
계
획

생에너지의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모색하여	원전수출	강

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30년까지	기존	전략망에	IT를	접목,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전력망을	전체	전력망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

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강화도	추진하

여	2013년까지	되어	있는	관련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예측기법	및	시나리오	확보	등	조기대응

체계를	기본	콘셉트로	정한	뒤	이에	따른	깨끗한	물	확보와	국민건강관리	강화,	재해	사전예

방을	위한	기준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GDP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녹색투자에	투입한다는	‘2%	예산의	원칙’에	기초하여	녹

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에	대한	지원도	높여서	정부는	R&D	투자	중	녹색	R&D	비중을	

2008년	15%	수준에서	2013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녹색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녹색산업군으로	불리던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등의	기술개

발을	촉진하고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가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군도	녹색화하는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는데,	철강이나	섬

유,	석유화학,	조선	등이	그	대상으로	이들	산업의	생산시스템	녹색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또한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확대	및	우대	등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전략	수립을	지원

하며	중소기업을	녹색	작업장으로	전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친환경	산업군에	대한	산업구조도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는	첨단융합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산업은	첨단	방송체제에	발맞

추기	위하여	IPTV,	DMB,	WiBro	등	방송통신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법제를	마련

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	골고루	미쳐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에

너지	빈곤가구수를	2009년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

각지대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및	가뭄지역	물부족을	해소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2009년	1월	정부

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발표하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연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집중	투자가	계획된	2013년을	기점으로	2020년,	2030년,	2050년을	

분석의	시계로	설정하였다.

2.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과	함께	그	실행계획으로	발표하였던	‘녹색

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서	이명박정부는	2009년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면서	단계적인	부문별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감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도입하고,	건물・교통・

산업	부문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규제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자립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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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에	놓여있는	정책이었다.	저탄소	친환경	국책사업을	일컫는	‘녹색뉴딜사업’은	4대강살리

기,	녹색교통망	구축,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모두	36개	사업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비	37

조	원,	지방비	5조	원,	민간자본	7조	원의	총	50조	492억	원을	투입하여	95만	6,420개의	일자

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당시	미국발	경제위기로	침체를	맞

았던	국제사회에게	녹색성장과	위기극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제3절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정책	측면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경제,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및	행동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통합법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특히	

범세계적	현안인	에너지・자원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

요하였다.	

이미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

전략와	연계하여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여	기후변

화	및	고유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할	선도적이며	선제적인	입법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었

다.	특히	자본・노동력	등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의	한계를	돌파하고,	신재생에너지・환경

산업・탄소시장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앞장서	제・개정하고	있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

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20%	향상시키는	‘20-20-20	기후	에너지	통합법’이	2008년	12월	유럽

의회를	통과하였고,	미국에서는	2008년	‘Liberman-Warner	기후변화법(안)’	등이	제안되었

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에	있었고,	2009년을	전후하여		미

의회	상원의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환경・공공위원장은	온

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법안의	제정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호주는	일찍이	2007년	9월	‘국가	온실가

스・에너지	보고의무법’을	제정하고,	2010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15년	전인	1997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3차례의	법개정을	단행

하였고,	2008년	12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영

국은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2050년	80%,	2020년	26%)

를	법에	명시하고	탄소예산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2009년	7월	에너지・기후-건물・원자력・녹색소비・생물다양성・지속가능발전	등의	영역을	

포괄하여	2020년경까지	유럽	내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그르

넬	환경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술한	선진국	입법	사례들과	유사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배출억제	

관련한	입법은	1999년부터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위한	8회의	의원	발의,	2회의	정부입법	

추진이	있었으나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중단되어	왔었다.	2006년	‘에너지기본법’과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명박정부	이전부터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

단의	주도로	추진하여	왔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은	2008년	9월	관계부처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입법	추진이	중단된	바	있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발표	직후부터	녹색성장과	관련

된	기존	법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준비팀으로	하여금	법안준비를	

추진하도록	하여	2008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2008.12.24~29)와	입법예고(2009.1.15~1.29),	산업계	5차례	간담회(2009.1.23,	2.10,	2.13),	

공청회	개최(2009.1.28),	시민단체	주최	공청회	참석(2009.2.10)	등을	거쳐	‘저탄소・녹색성

장	기본법’은	2009년	12월	29일	제285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체계(총 7장, 64개 조문)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용어정의,	추진원칙,	주체별	책무	등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점검・평가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등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
녹색경제・산업	육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녹색금융,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기후변화・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목표관리,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보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국토・물・녹색교통・건축・농업,	녹색소비・생활	등

제7장	보칙 재정지원,	국제협력	증진,	국가보고서	작성,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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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존의	‘에너지기

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법령을	제・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은	물론	기본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의존형	경제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	환경과	성장

의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저

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의	국가전략과	실

행수단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들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없이는	그	실효적	성과와	집행의	타

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입법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부터	정부가	제시한	국가의	미래비전과	정

책방향을	비준받은	셈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

지	절약을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이명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린리더십(Green	Leadership)이	반영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지속가능발전・신성장동력화	등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	최

초의	종합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7년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에	의하

면	과거	100년간	세계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온실가스	배

출이	지속되면	21세기	말	지구	온도는	20세기	말의	기온에	비하여	최대	6.4℃	상승하고	해수

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위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그리고	나아가	문명에까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이	2006년	출판한	‘스턴보

고서(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

실을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

하여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기상재해	피해가	더	악화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은	세계	GDP의	5%	내지	2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	콜롬비아대학에	소재한	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여타 법안들과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촉진법

•석탄산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시가스가업법

•전기사업법

에너지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개발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에서	지정하

는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	도약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화

국민경제발전 국민	삶의	질	제고 국가위상	제고

	우선	적용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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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소(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의	2011년	조사발표	

따르면,	2000년대는	1990년대에	비하여	기후로	인한	재해발생빈도와	피해액이	50%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기후	재해	규모는	연평균	224회,	500억	달러였으나,	2000년대

는	연	347회	발생하여	720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

으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	증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

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1~2010)	연평균	인명피해는	68명,	재산	피해액

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연평균	재산	피해액은	1990년대	대비	3.1배나	증가하였고,	

1980년에	비하여	5.3배나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원

인이	되는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감축(mitig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비하는	‘적응(adaptation)’이다.	감축이	원인

을	근본적으로	직접	다스리는	것이라면,	적응은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에	준

비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정책방향	중	어떤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	국가자원을	

배분하여야겠지만	전자(前者)의	정책방향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그리

고	그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	배

출	억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필요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7년의	17년간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생산공정에서의	이산

화탄소(CO2)배출	증가율이	103%로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비중

도	에너지부문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화

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

조와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2008년	8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천명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	중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8개의	전문연구기

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희성	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신뢰성

을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8월	4일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

축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하였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①안	21%,	②안	27%,	③안	30%를	감소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2005년	온실

가스	배출량(5억	9,400만	톤	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안은	8%	증가,	②안

은	동결,	③안은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나리오	발표	후,	이

미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여	차례의	토론회	및	정부	내	협의를	진행하여왔던	직속위원회

인	‘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후	44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발표	이후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제협

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감축목표로	①안인	-21%	또는	그	이하를	주장

하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량,	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

조하면서	③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였다.	국회의	‘기후변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2차	토론회나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등에서는	국가

브랜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성	등	국격에	맞는	감축목표의	필요성에	따

라	③안	또는	그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선진국들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종전

에	발표하였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였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감축목표를	기

존	19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도	하원(Waxman-

Markey	법안)에서	설정하였던	2005년	대비	17%	감축목표를	2009년	9월	상원(Kerry-

Boxer	법안)에서	20%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09년	10월	IPCC의	선

진국	권고	최대치인	1990년	대비	40%	감축목표	대열에	합류하였다.	다른	개도국	또한	감축

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적인	목표를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중국은	2009년	9월	원(原)단위	방식으로	20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인도도	같은	달에	UN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국	국내

법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목표	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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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			 	감축	후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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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②안과	유사한	BAU	대비	2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선진국의	지원이	있으면	41%	감

축까지	검토하겠다고	2009년	10월	밝혔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의견수렴	과정을	종합하여	②안	또는	③안	중에서	선

택을	고려하였다.	②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은	적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고	국제사회에서

의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평가되었고,	③안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명

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반면에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반

대가	우려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

망치(BAU)	대비	30%	감축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우리의	국가	감축목표는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였던	BAU	대비	

15~30%	감축범위에서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

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이

명박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감축목표는	예정되어	있던	COP15	협상의	타

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았던	자발적인	감축	결정으로	국제

사회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선도적인	감축목표	설정은	2008년	7월의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선행자’가	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이었고,	국제사

회가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은	감축목표의	설정에	그치치	않았다.	이후	참석한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5)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

할(bridging	role)’을	자임(自任)하는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Registry)’의	설치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하여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을	부

여하자는	건설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

십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확정,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초로	2011년	7월에는	산업・전

환(발전),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	목표안을	마

련하였다.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총	8억	1,300만	톤	CO2)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일정량(연간	12만	5,000톤)	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470여	개의	업체에	대하여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등	업체별	

감축목표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도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저탄소・녹

색성장’을	이끄는	청사진으로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을	넘어서	경제주체에	녹색성장	

실천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예상되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국가

의	녹색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기술,	그린카,	그린홈	등의	녹색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세계	각국의	환경	무역규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고유가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09년 COP15에서의 대한민국의 제안

15~30%

(BAU	대비)

25~40%

(1990년	대비)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적정감축행동(NAMA)’	등록부	제안

개도국 선진국

비의무감축국	대표주자로서	중국,

인도	등이	수용가능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체제	제창

단기조치

감축목표:	자발적(BAU방식) 감축목표:	의무적(절대량방식)

국제사회	:	Post	-	2012체제

장기조치

OECD	회원국,	G20	개최국답게	중국,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모델

선발	개도국

가교역할

각 부문별 2020년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 (단위:	%)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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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이명박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	한	후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선두국가에	걸맞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추진하였던	만큼,	대응체계	역시	과감하고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였다.	세계	각

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수요관리	중

심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온실가스	배

출의	84%를	차지하는	에너지	연소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

여	왔다.	2008년	8월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09년	6월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

러나	과거	단순	규제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에너

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국가적인	온실가

스	감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계획과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기업이	목표설

정	및	감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기업과	정

부가	목표를	협의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는	1998년부터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VA)을	도입,	시행하

여	왔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소극적	목표	설정과	낮은	관심	등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에너지	

절감	실적이	계속	저하됨에	따라	고유가	환경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

발적	협약(VA)을	강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당시	입법준비	중이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	제42조(기

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와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

고),	제64조(과태료)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2009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함으로써	부문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

다.	자발적	협약(VA)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	2만	TOE	이상의	사업

장과	1만	TOE	이상	건물에	대하여	정부협약(NA)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부처와	함께	부문별	제도	시행	방안을	설계하도록	하였고,	

2009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함으

로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10년	4

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이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2007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000만	톤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	개	업체	및	사업장이	관리대

상에	포함되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통하여	관리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곳

은	‘유럽연합・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	가입한	27개	EU	회원국뿐이다.	일본・미국・호

주	등이	기후변화	대응	입법을	통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환경	관련	법령을	활용한	온실가스	규제

도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	수준의	시범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었다.	미국은	2010년에	들어서	‘배출

량	의무보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선도적인	입법사례로	평가받게	되었고,	국제사회에	모범적인	

녹색리더십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자극하여	산업・발전부문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선도적으로	미래	시장환경에	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과	더

불어	OECD	가입국,	G20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은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과	국가	경제성장과	

조화롭게	구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분산된	온실가스	정보의	체계화는	물론,	감축목표	설정	지원에	있어의	독립성	확보

와	전문역량을	결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립적인	상설연구체계를	구축

할	것을	지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탄소・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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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싱크탱크가	되어줄	조직	설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를	설치하게	되었다.	2010년	4월부터	‘녹색성장위

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준비단’을	발족하여	행정기반	정비

를	추진하였고,	6월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은	정식	출범하였다.	조직의	구성에	있

어서	센터의	전문성・독립성을	위하여	행정직은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연구직	및	관계기관의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갖추게	된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그	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기	발표되었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구체화하여	7대	부문,	25개	업종별	및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의	목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760여	개	감축기술과	정책을	과학적으로	조

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Inventory)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	2

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MRV)	지침’	등의	규정을	제정하면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2011년	11월에	발표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검증에	처음으로	적용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시

작하여	관리대상(관리업체	458,	공공기관	736)의	명세서,	이행계획	등	각종	정보를	전자시스템

으로	접수・관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	선도국가의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지구적	기후변화	대

응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상	Non-Annex	I	국가	중	3번째로	기후변화협상

(INFCCC)에	따른	‘제3차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앞으로	2014년에	발간할	예정인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필자	회의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전파를	위하여	2011년	7월	약	200여	명의	개도국	관계자를	초청,	‘개도국	녹색성장	및	온실가

스	감축분석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개도국	온실가스	관리	인력양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통

계・감축모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적으로	자원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에	대한	구축논의가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에너

지	원단위,	온실가스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의	구조	전환

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전략인	저탄소・녹색성장

의	핵심수단으로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즉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

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혹은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인	EU	27개국은	우려하였던	산업경쟁력의	저하없이	효과적인	온실가

스	감축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거래제도를	시행하였

던	2005년부터	비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

하였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은	지역단위로	의무적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인데,	미국은	코네티컷,	뉴욕	등	북동부	10개주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인	‘지역온

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시행하였고,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	약	360개	기업들이	참여하여	매년	배출량의	2%씩	감축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

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었고,	호주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입법추진을	재개하고	있

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후	

공청회	및	철강・석유회사	등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과	수십차례	연쇄	간담회를	통하

여	범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산업계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	차관급・장관급	회의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설정(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종합정보관리	및	대외대표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관련한	세부정보	총괄관리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업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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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였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

영하여	수정을	거친	정부입법	제정법안은	2011년	3월	재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

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한	수정대안

을	2012년	2월	여・야	합의로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법제화되었고,	2015

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제화에	있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

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

였다.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1・2차	계획기간	95%	이상을	무상할당하고	

국제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	6년	이내에는	제3

자의	시장참여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

히	수렴・반영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담은	정책들의	제도화	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

제화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과감하고	선도적

인	행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11년	12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COP17)의	결과로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

축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통하여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

었다.	

6.	기타	분야별	법률	제정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제도적	기반	조성은	대표적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외에도	주요	분야별로	저

탄소・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정책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6월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2011년	5월	제정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지원촉진법’,	그리고	2012년	2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그러한	녹색성장	전략의	

제도화라는	노력	결과라	하겠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명박정부는	에너지	위기,	교통체계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증가,	기후변화	협약	등의	대

내외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혼잡해소를	위하여	여객과	

화물의	이동성・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던	교통물류정책을	지속가능성을	중

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교통물류의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가중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총 8장, 42개 조문)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배출량의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제7장	보칙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배출권	이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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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	수입액이	856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만성화되어	있는	에너지	고효율	교통물류체계를	녹색화함으로써	사

회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2006년	한국의	교통관련	총	사회비용은	환경관련	비용을	

포함	약	66조	3,000억	원으로	GDP	대비	8.2%에	이르고	있었고,	이는	같은	시기	영국	4.7%,	

프랑스	5.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녹색교통물류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도	필수적이었다.	국민의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교통

물류체계의	특성상	체계	전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가교통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

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이	시급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07년	3월부터	입법	타당성	검토	및	법안	시안검토를	거쳐,	2007년	5

월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전문가	T/F운영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2007년	8월과	9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과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안)’에	입법	추진계획을	반영하

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6월	‘지속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이	제정되어	200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법제화를	통하여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자동차통행량	총량을	설정하여	자발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필요	시	자동차	운행제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수송분담	목표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및	행정명령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중교통우선통

행,	우수사업자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을	활성화

하는	등의	녹색교통정책	시행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녹색교통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그린카	4대	강국	도약	등	친환경	교통산업	육성	및	첨단	고

속철도,	ITS	등	해외수출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어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위한	효과

적인	정책	연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통

하여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	대응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상	시	가중될	수	있는	교통부문	국제적	저감의무	부담을	사전에	대비함으로

써	국제협상에	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를	위한	큰	틀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지원촉진법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

금	및	전기	공급의	확대에서	청정에너지원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

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

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산

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제도	역시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세

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는	2006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러	에너지원	중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

축	및	지원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전기사용	행태	및	전기요금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

대로	전력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하여	

거기에	맞도록	적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평균치의	1.6배	수준에	해당하므

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원,	환경	친화적	교

통・가전	등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출

력	변동이	심한	신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전력망에	연계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풍력,	태양광	등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는	한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

하여	NAS전지,	캐퍼시터,	플라이휠	등	대규모	전력저장장치를	사용하거나,	실시간으로	전력

을	통제할	수	있는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기요금	차등제・누진제	등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낮

은	가격	및	사용의	편리성으로	전력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전력소비	패턴으로	인하여	발전설비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용

이	소요되고	있었는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은	전력	수요의	분산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에

너지	이용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CO₂의무감축	대응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

한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규칙하므로	별도의	품질제어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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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하여는	전력망의	지능

화가	필요하였다.	

2009년	7월	이탈리아의	라퀼라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기후변화	세션(MEF)’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제안하였는데,	

공동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즉석에서	채택하였다.	이	회의를	통하여	정상들은	

‘세상을	바꿀	7개의	전환기술(transformation	technology)’에	합의하면서	각기	분야별로	선

도국가를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분야의	선도	국가로	선정됨

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크게	주목받은	바	있었다.	지능

형전력망은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였고,	동시에	한국은	이	분야	기

술을	선도하여나가야	할	국제적인	역할	분담까지	맡게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07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산업의	신규투자비용

을	13조	6,000억	달러로	예측하였듯이	세계	지능형전력망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기술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도

체와	IT의	뒤를	잇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었다.	저탄소・녹

색성장	인프라로서	지능형전력망의	중요성을	인지한	주요	선진국은	기술개발・표준화・

보급정책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7년	미국의	‘에너지자

립・안보법’,	2009년	유럽연합(EU)의	‘기후에너지법’,	2009년	캐나다의	‘녹색에너지법’	등

이	제정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적용범위가	발전・송배전・전기	판매	사업에만	해당하여	전력

과	IT의	융합산업을	육성・촉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기존

의	제도를	보완하여	기존	전기사업의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융

합	인프라의	구축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

진하였고,	2011년	4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8년	8월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	선포	후,	이명박정부는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지능형전

력망	구축을	위하여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국

가로드맵’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의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선거점구축	후확산	전

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를	위하여	①지능형전력망(Smart	Power	Grid),	②지능형소비자(Smart	Consumer),	③지

능형운송(Smart	Transportation),	④지능형신재생(Smart	Renewable),	그리고	⑤지능형

전력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의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하였고,	지능형전력망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하고	있

었다.	특히	이	로드맵을	통하여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	분야에서	기업의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임을	예

고하였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지원촉진법’은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

행하도록	하였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투자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

도록	하였고,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임

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의	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지원촉진법’	제정은	기존의	규제중심의	‘전기사업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력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를	넘어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단계별 발전전략

단계 발전전략	및	추진정책

1단계(2010~2012)

‘지능형	송배선시스템	기반	구축’

•광역계통	감시시스템(WAMS-SIPS)	구축

•국제표준방식의	디지털변전시스템	구축

•DC	배전시스템	타당성	검토

•스마트배전시스템	기본설계	및	구축

•스마트	전력	통신망	표준	등	기반	구축

2단계(2013~2020)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확대적용	및	실시간	운영’

•광역계통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디지털	변전시스템	확대	적용

•DC	배전	설계	및	운영기술	확보

3단계(2021~2030)

‘국가단위의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구축	및	통합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구축’

•광역계통	보호・자동복구체계	구축

•전력,	가스,	수자원	등	통합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기자재	개발	및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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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법률	제정을	통한	미래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기업들의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었다.	지

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	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망한	신성

장동력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었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원	발의)

2009년	12월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관련	사항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	친환경	건축물	관련	사항은	‘건축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어	서로	개별적	시책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주택	건설기

준	등	다양한	제도들이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등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는	녹색

건축물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녹색건물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의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건축물

에	대한	성능	규정,	거기에	강제력이	적어	실효성	또한	매우	낮은	정부주도의	각종	인증제도

였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는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

법’에	근거한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에너지효율	등급제

도’,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0년	4월부터	발효된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제도’가	대표적이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었지만	에너지와	탄소배출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적었으며,	‘주택성능	등

급표시제도’나	‘에너지	효율등급제도’	등은	등급인증을	통하여	사업자나	사용자가	얻는	이점

이	크지	않아	이러한	제도로서	녹색건물의	보편적	확대를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

울러	소수의	대형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과	상업시설에	대한	관

리나	녹색건물로의	유도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이명

박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과	녹색건

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화	추

진에	호응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이룰	수	있었다.	2012년	

2월	이명박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입법	공포하였고,	이	법률은	1년	간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

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시

행령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하

여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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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국가	간의	환경규제가	가속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안보를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자원	확

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궁극적인	에너지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세계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석유수요	급증으로	국제유가가	140달러에	육박하는	초고

유가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앞으로도	값싼	석유시대는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나

라는	에너지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자원빈국(資源貧國)인	동시에	세계	10대	에

너지다소비국이며	CO2	배출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계	에너지환경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제3장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 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총	에너지소비	규모가	2억	7,100만	T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가스・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되며,	원유	1톤

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7kcal를	1TOE로	정의).	에너지원별로는	석유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29.3%,	LNG	17.2%,	원자력	11.9%	순이다.	석유의	비중

은	천연가스,	원자력	확대	등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

력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과	타이트한	수급상황	등으로	배

럴당	100달러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수입액은	여전히	국민경제에	큰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에너지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에너지수요와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	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을	발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의	3대	기본

방향을	축으로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및	탈석유사회로의	전환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요측면으로의	장기	에너지전략으로는	기술

개발,	시설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과	소비	부문별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하여	국

가	에너지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수요부문의	핵심	목표로서는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2030년까지	46%	향상시켜	부가가치	에너지원단위(TOE/US$1,000)를	선진국	수준

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의	장기	전략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을	고

려하여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정책목표로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기준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

(14.9%→2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	산유국의	정세불안	및	감산정책,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기존의	평균유가

(68.43$/b)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는	초고유가(최고	140.7$/b,	2008.07.04)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09년	6월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에너지정책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2009년	7월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대폭	강화하였

고,	매년	에너지수급상황의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

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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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요	과제로서	산업체	및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저효율제품	과세	강화,	공공기관	조명의	LED	교체	및	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IT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에너지	다소비	제품이	등

장하는	등	전력수요	및	제품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11년	9월에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하여	효율관리제도의	대상	품목확대	및	기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TV・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중기	효율개선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	프론티어

(energy	frontier)	제도’를	신설하였고,	계절별	전력피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열기,	전기히

트펌프(EHP)	등의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여	전력	다소비	기기의	효율을	

집중	관리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력은	가정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발전소의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업종	등	산업부

문의	전력	설비	증설과	전력을	이용하는	냉난방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전력예비율의	저

하	등	전력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월	전력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력피크	기간	동안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전력피크	기

간	중	대형	기업의	에너지사용을	제한하고	저효율	전기제품	사용의	억제	및	대국민	참여	프로

그램(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의	신설을	통하여	일반	가정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	부문별	에너지수요시스템의	혁신

이명박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산업・건물	및	에너지사용설비	및	가전기

기	등의	부문별로	에너지수요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기

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며,	건설부문에서는	고

효율	건물의	신축을	유도하고	기존	건물의	절약을	강화하여	나가며,	에너지	사용설비	및	가

전기기	부문에서는	전력피크에	대응한	효율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

①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기업	집중관리	및	절약시설	투자	유도

에너지절약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수단이므로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

리제’	도입	등	합리적	규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였고,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급하여	기업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에너지절약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지속되는	초고유가	상황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개선과	에너지비용	상승에	취약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6월에는	‘고유가	대응	수요관리대책’을	통하여	에너지다소

비	기업・건물을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

조를	근거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

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는	제도였다.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	2011년까지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의	사업장	38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연차적으로	관리기준을	강

화하여	관리업체를	확대하여나갔다.	이러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하여	국

가	총	CO2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체계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시설투자와	효율개선	노력의	확대로	인한	기업

의	체질개선이	가속화되었다.

아울러	선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기	위한	노

력도	기울였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은	산업・발전	및	대형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사업

장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에너지관리	목표를	포함시켜	전사적인	에너지관리

를	추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이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

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2011년	6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국제표준인	ISO50001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분석하여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목표관리대상 및 CO2 배출 비중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	463개(2012) CO2	총배출량	5억100만	톤(2008,	IEA)

산업부분

(발전,	제조업)

건물	등

(대학교,	놀이공원)

농업	축산	및	폐기물

(소각,	하수처리)

366개(업체)

47개 50개

비대상

33.2% 목표관리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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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업은	이

를	에너지효율개선의	이행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효

율적인	시행과	향후	온실가스배출량	거래제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자체인력

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

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고효율의	노후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제도’를	개선하였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

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존의	국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

선한	것이다.	ESCO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에너지	사용자에게는	조세특

례제한법(제25조의	2)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주

된	계약방식인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과	‘성과배분계약(Shared	

Savings	Contract)’의	장점을	결합한	에너지절약	‘신성과배분	계약방식’을	개발하여	2011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계약방식에	따라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	기

업이	자체자금,	민간자금,	정책자금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

(에너지사용자)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신계약방식이	확산될	경우	ESCO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사업의	수익성이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1992년	4개의	업체로	시작한	이	제도는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222개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등	보다	활

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ESCO	제도와	아울러,	이명박정부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지원강화를	위하여	2007년

부터	일정	에너지사용기준	이상업체를	대상으로	3년	또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활동	지원	방안으로	연간	에너지사용

량이	2,000TOE	미만인	중소	사업장에	대하여	진단	계약금액의	70%까지	지원하였다.	

②	수송부문:	고연비차량의	보급	및	교통수요관리	기반	확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1988년	승용자동차를	시작으로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광고	및	판매	시	해당	모델의	연비	및	등급	정

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

급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2008년	3월부터	배기량	군별로	차등적용	되었던	등급부여체계를	

단일군	5등급제로	개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	시와	유사한	연비값이	표시되도록	현재의	연비측정	시험방법에	급가속	및	급감속	주행,	

에어컨작동주행	및	저온에서의	주행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비측정	시험방법	및	연비	표

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변경된	연비라벨은	자동차의	후면,	측면	등	소비자의	인식이	쉬

운	곳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고유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한	자동차	연비규제가	강화

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2009년	7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을	발표하여,	‘자동

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Average	Fuel	Economy)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	판

매되는	승용차	및	승합차의	평균연비는	2015년까지	17.0km/ℓ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였고,	

제작사별	차량의	중량을	고려한	연비	기준식을	설정하여	2012년	판매차량의	30%를	시작으

로	2015부터는	100%를	목표로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향후에

는	승용차와	소형	트럭에	비하여	차량대수는	적지만	연료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트럭과	버스

에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2008년	7월	G8+3	정상회담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정책수단(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25개를	발굴하여	각	회원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중	수송부문의	효율향상	수단으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이	제시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타이어	효율등급(Tir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제도’의	도

입을	위하여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및	등급	기준	설정,	타이어	업체	관리	및	소비

자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2012년	말부

터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용	타이어로서	승용

차용	자동차와	경트럭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적용되고	있다.	

경제속도(60~80km/h)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	습관만	개선하여도	10~20%의	연료절감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환경	친화성,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에너지	

절약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포함하여	차량	관리,	도로	개선,	자전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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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의	전화,	관련	추진	체계	및	대책	등	광의의	의미를	포함한	‘에코드라이브(Eco-Driv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2009년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경제운전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제1차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을	통하여	운전자들의	에코드라이브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경제운전교육센터(교통안전공단)를	지정하였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코운전	주

행시설	설치	등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보급	확산의	준비	단계로	서

울	시내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

코드라이브	교육을	확산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되어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연간	1,200만	TOE,	약	9조	2,000

억	원	상당	절감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4%인	

3,450만	톤	정도를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뛰어

난	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구축하

는	것은	녹색교통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ITS란	교통수단	및	시설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이용	효율향상,	교통이용효율향상・정시성을	개

선하고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한다.	버스정류장

의	버스도착안내	시스템,	교차로에서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차량신호가	바뀌는	시스템,	네

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정보,	하이패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요	요소기술로는	차량항

법	시스템의	고도화,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도로	및	교통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등을	포함한

다.	국내	ITS	보급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전국	포장도로의	약	12%이지만,	향후	2020년까

지	ITS	보급률	25%를	목표로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	도로	등	전국의	주요	간선도로에	ITS

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가용	출퇴근	수요를	대체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2009년	8월부터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의	운행을	시범	실시하였다.	기종

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간선급행버스는	기존버스에	

비하여	평균	15분을	단축하여	적은	비용으로	철도의	정시성・통행속도와	버스의	유연성을	결

합하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는	2009년	기준	약	98km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768km를	목표로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될	예정이

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중심의	교통,	물류체계를	철도,	연안	해운	등의	녹색교통으로	전환하

여	교통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하였고,	대도시권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

편으로	운행방식도	급행위주로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리함도	도모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부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Building	Energy	Code)	강화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그	수명이	30년	이상	지속되므로,	건축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설

계기준에	규정한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	및	설비의	채택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용도	및	규모이상의	건축물

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

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신축	건물의	녹색건물	유도를	위하여	이	기준을	강화하였

다.	2010년	7월부터	신축	건물의	건축	허가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창호,	외벽,	지붕,	

바닥	등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였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의	에너지절약	기기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0년	12월부터는	1만	m2	이상의	업무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향후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축	의무화를	위하여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

하였다.	또한	바닥면적	500m2	이상의	모든	용도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신축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건물의	에너지의	이용효율	수준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등급별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

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

에	대한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며,	업무용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5등급	체계로	인증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발적인	신청제도이며,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건물의	

에너지효율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을	최대	12%까지	완화하여	

주고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효율	공공건축물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신축	청사건물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고,	공동주

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기관의	청사의	경우,	초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건설하는	공공건축	랜드마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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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도록	하였고,	2012년	4월에는	혁신도시	이전지역	별로	1개	기관씩	10개	공공기관을	선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고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약	660

만	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	기반을	구축하였고	‘친환경・에너지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원책을	마련하였다.	2010년	6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ESCO	사업의	정

책자금	지원범위를	기존	건축물	단열공사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별(업무,	판매,	숙박,	학교,	공동	및	단독주택,	복합시설	등)	그린	리모델

링	가이드라인과	기술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친환경인증・에너지효

율등급	인증은	2020년까지	기존건축물까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민간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시	에너지성능을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

하여	건물의	시장가치에	에너지성능이	포함되는	제도	개선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④	에너지사용설비・가전기기	부문:	전력피크에	대응한	가전기기의	효율관리제도	선진화

전력피크에	대응한	가전기기	및	기타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효율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에너지절

약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를	강화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

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품

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최근	전기	난방기기가	전력피크에	미

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2012년	1월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

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	7개	품목을	에너지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월간	에너지비용표시를	의무화하여	제품별로	정확한	소비전력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12년	4월부터는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지적되었던	전기히트펌프	시스템

(EHP)을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하

여,	업계의	고효율	EHP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저효율	기기는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는	TV는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신규로	편입되었고,	세탁기,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	주요	제품의	경우,	1등급	비중이	매우	

높아	효율등급제도의	취지와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1등급	비중을	10%내외로	

축소	조정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을	부여하여	제품의	성능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

다.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	불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여,	

2013년까지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도록	하였다.

가전	업계는	정부가	정한	효율기준만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에는	적

극인	투자의지를	지니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를	부

여하고,	기간	내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

를	신설하였다.	2012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도	세계	수준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시행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제도의	기본	목표로	현

행	1등급	기준보다	30~50%	더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3년	내	목표효율기준

을	초과하거나	조기	달성한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하여	제조업체들의	에너지	절

감	기술	혁신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2005년	7월에	수립된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로드맵(Standby	Korea	2010)’

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통하여	주요	가전제

품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1W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이에	따라	당시	선정되

었던	TV・컴퓨터・VTR・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들	중	TV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최초

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적용하였다.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	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을	신고하고,	기준미달제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

로	경고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공공부문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솔선수범의	수단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가전기기의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의	최우선적인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2년	7월부

터는	컴퓨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개선하여,	각	대기모드(아이들모드・슬립모드・오프모

드)에서의	소비전력	측정치로부터	산출된	양(kWh),	즉	‘표준	연간	소비전력량’으로	환산하

는	‘TEC(Typical	Energy	Consumption)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기모드	외에도	

‘온	모드’를	추가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등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국제측정	방법을	새롭게	도입

하는	한편,	모니터에	대하여는	오프모드	기준을	강화(1W→0.5W)하여	생활이나	업무상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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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이	높아져	가는	PC	및	관련	주변기기의	전력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에너지	소비	고효율기기의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효

율기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

기관에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의무사용화를	추진하였고,	2009년	8월부터	‘에너지소비제

품	구매	운용기준(조달청	훈령	제1467호)’에	따라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설비투자

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	혜택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품별	에너지소비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인증의	유지・퇴출・효율관리제도로의	이관	등을	결정하는	‘고효율인

증	일몰제’를	도입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절전대책	마련

이상기후에	기인한	지난	2011년	9월	15일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2011년	11월	이

명박정부는	향후의	하계	및	동계	전력피크	기간	동안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전력수

급	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피크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1만	4,000여	개의	

1,000kW	이상의	대규모	전력사용자들에게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

축을	의무화하였고,	주간	할당제를	통하여	지정된	주간에	20%	이상	감축하는	기업체에는	실

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격	시그널에	따라	전력피크가	억제	될	수	있

도록	차등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였고,	건물의	적정온도	준수	및	광고용	조명	

등	불필요한	조명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절전	행동

요령	보급	등	대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대책’에	

부응하여,	2011년	11월에는	철강・IT・기계・비철금속・석유화학・석유・시멘트・제지・자동

차・프랜차이즈・백화점・체인스토어	등	12개	업종별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

경제계	절전실천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이	개최되어	범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2011년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	및	‘2012년	하계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와	보급	확대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향상,	탄소포집	및	저장,	신

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각국의	실정에	알맞은	비용과	효과적인	대

안을	제시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자

발적으로	2020년까지	수요전망(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시키려는	목표를	발표하

여	세계사회에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저감의무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의	하

나로	주목받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신재생에너

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분야로서	선정하여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규제

				-	전기다소비	건물	4만	7,000개소에	대한	20℃	이하	난방온도	제한	조치

				-	오후	피크시간인	17:00시부터	19:00시까지	네온사인	조명사용	금지

				-		오전	10:00시부터	12:00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다소비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폭강화	등

•상시	수요관리

				-	산업체	조업시간	조정,	난방・조명,	공조기	가동시간	조정

				-	자가용	발전기	가동	확대	등	지속적	전력수요관리	추진

•절전인프라	구축

				-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전력예보	실시

				-		주요	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도	개설하여	시민의	절전	참여의식	고취

				-		전통매체,	SNS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필요성,	행동요령	홍보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맞춤형	조기	교육	추진	

•자율적	절전운동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과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간	5%	이상의	자율적	절전	약속

				-	에너지절약시민	감시단	운영	등	시민단체와의	자율절전	운동	점검	확산

2011년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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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산업화

2005년	1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교토의정서	발효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시대의	도

래를	맞이하여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바	있다.	에너지	여건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신성장	산업으로도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화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투자대비	보급효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대

량보급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파급효과

와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지속하여	수출산업화

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을	세웠다.	

이명박정부는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하위	기본계획인	‘제3차	신재생에너지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냉방기	순차	운휴

				-	14:00부터	17:00시까지의	피크시간대	동안	백화점,	호텔,	상업용	건물	등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26℃	이상	제한	조치

				-	피크시간	동안	권역별로	대형건물・사업장(2,000TOE	이상)의	냉방기	순차운휴	권고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절전	운동	전개

				-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2,000TOE	미만	8만여	개)	절전실천을	위하여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절전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맺고,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전력낭비	사례	공개	등)를	실시

•공공부문의	선도적	절전운동	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1만	9,000개소의	5%	전기	절약	추진	

				-	공무원들의	휘들옷・쿨맵시・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	등	에너지절약형	근무복	입기	추진	및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		지자체・시민단체	등	산하에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절전	확산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대책반	구성)

•범국민	상시	절전운동	전개

				-	2012년	하계절전	국민운동협의회	출범	등	시민단체를	통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		가정,	기업에서	자율적	절전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절전우수사례를	전파,	절전	행동요령	보급	등	

							국민공감형	홍보	

				-	전력예보,	전력피크	기간	중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	알림	실시

•에너지	효율향상	추진

				-	김치냉장고,	에어컨,	상업용	냉장고,	냉장진열대	등	냉방관련	기기의	효율기준	강화

				-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이용	효율제고를	위하여	고용량	전력저장장치(ESS)의	보급	확산	지원	추진

2012년	하계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2009년	1월	수립하였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서는	정책비전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두었고,	하위	목

표로서	2007년	현재	1차	에너지	대비	2.4%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15년까지	4.3%,	

2020년까지	6.1%,	2030년까지	11%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목표와	더불어	질

적인	성장도	도모하여,	2006년	기준	선진국대비	70%	정도의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수준을	

2030년에까지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	달

성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R&D	강화와	함께,	이	기술

들의	산업화	촉진과	수출산업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선도국으로의	발돋움,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이행촉진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

였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중점분야인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분야에서의	주요	기술은	기술개발・상품화・보급	단계에서	모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급	및	상용화,	그

리고	기타	관련	기술들과의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화	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도록	하였다.

(2)	정책목표	달성방안:	제도	정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육성

친환경적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속가능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Freamework	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교토의정서의	

‘교토메카니즘’	중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와	연계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저감하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명박정부

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예산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에너지,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미래	산업화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

지	분야를	발굴하여	조기	산업화와	시장화를	유도하고	청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참

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비록	초기는	정부의	선도	하에	기술개발이	촉진될	지라도	장기적

으로는	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매커니즘	하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였고,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실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를	확대하여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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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국제표준화에	힘쓴다는	방침을	세

웠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촉진하고	에너지	사

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

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도(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활성화

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비율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고,	민간건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태

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원천기술

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분야의	R&D	지

원	강화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8대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의	국산화를	통하여	산업인프라를	확충하며,	고효율・저비용	기술개발을	통하

여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을	통하여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및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써	반도체,	기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난	수출산업화를	

도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저감을	겨냥한	양산체제의	확립을	통한	보급	

확대	노력이	요구되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중기적으로는	틈새시

장을	공략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류(main	stream)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의	

R&D와	산업화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에너지	및	자

원의	개발,	공급	및	소비하는,	말하자면	자기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

는	자급자족	형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최근	광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신재

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자력에너지의	공급능력	확충과	해외수출

신고유가	시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원자력발전은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자력은	공급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비록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져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주요	선진국들에게	원자력발전은	현시점에서	화석에너지의	최선의	대안으

로	삼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탄소에너지와	아직은	경제성이	크지	않은	신재생에

너지의	중간에서	간극을	매우는	‘가교(bridge)	에너지’로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

라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

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

로	원자력발전설비를	매년	증가하여	국내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짧은	원자력발

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건설과	운영에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믹스	중에서	원자력은	2010년	기준으로	1차에너지	구성	중	12.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기준	31.3%,	설비용량	기준으로	23.6%를	점유하

고	있다.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하여	2006년	26%에서	2030년	41%까

지	CO2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고,	에너지	안보,	효율,	환경	추

구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원자력발전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2010년도 1차 에너지 구성 비율

수력
(1.5%)

석유
(40.0%)

석탄
(29.2%)

LPG
(15.7%)

원자력
(12.2%)

신재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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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속가능한	원자력발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

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할	뿐만	아

니라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면서	원자력발전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	협력

을	강화하여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는	공급안정성과	CO2	감축문제에	대응,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였고,	기저전원으로서의	운영특성과	건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였다.	2007년	당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설비기준	26%	수준으로	기저전원으로서	원

자력발전의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설비용량을	전체	전력소비의	최소부하	기준인	5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부지확보	등	원전건설	여건과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연간	최소부하	수준인	41%	수준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에너지원별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

통	운영성	및	신규	부지	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

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와	2016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전망에	따라	중간저장문제	등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추진되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개선,	인력양성	및	기술개

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연료의	안

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에	의존하는	우라늄	정광,	농축은	시장여건에	따라	장

기계약과	현물시장	구매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조달하도록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해

외	자원개발	및	농축사업	참여를	추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논의	중인	국제

적	원전연료	안정공급체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형	원전(APR:	Advanced	Power	Reactor)과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미자립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독자적	원천수출	기술을	확보하여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전	메이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였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확대를	위하여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활동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협력체제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원전산업은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심각한	사고가	없이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으

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

시	부각되었다.	일부의	국가에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수급	여건과	기

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데	다수의	국가가	공감

하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원

전에	대한	안전성강화로	노후	원전에	대한	대체건설	수요도	예상되는	등	원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전의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는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설비관리를	최적화하여여만	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만	한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위하여	운전・정비분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원자로	조종근무자들의	사기	진작방안	등을	통하여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

록	하였다.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대국민	교육・홍

보를	강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원전	건설	및	운영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지역공존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978년	미국의	기술로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

후,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원전건설과	운영분야	등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0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1,772만	kw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원전	이용율

은	2010년	91.2%로	미국	89.3%,	프랑스	74.1%	등	원전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전	도

입	후	32년간	무사고	운영을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과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능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명박정부는	정상외교	

등	범정부	차원의	입체적인	지원활동을	펼쳐서	2009년	UAE의	원전사업에	한국형원전

(APR1400)	4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UAE원전	수주는	그간	기자재와	용역	중심의	

원전	수출을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수출로	수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

공하였다.	이	사업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원전	건설	후	60년간의	원전	

운전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00억	원의	추가	수주도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에	커

다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5대	원전강국이	독식하여	오던	세계	원전시장에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진	기술력과	원전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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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및	글로벌	자원	확보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의	생

존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

고	자원	시장의	불안이	증가되는	등	날로	악화되는	대내외	조건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해

외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정하고	에너지	수입정책	방향을	이전의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

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로	전환하여	보다	전략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

다.	2019년까지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확

립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07년	기준	4.2%에서	2012년	18%,	2019년	30%

로,	6대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기준	18.5%에서	2012년	32%,	2019년	42%로	대폭	끌

어올려	에너지	자립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

원ㆍ관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프로젝

트	확보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

문기업을	육성하였는데,	석유공사는	개발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외국

계	석유회사에	대한	M&A	등을	통하여	‘생산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에	

확보한	피인수기업의	효율적	관리로	M&A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자원개발기업으로

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는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하여	주식공개상장을	추진하

도록	하였다.	한편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의	LNG	구매력	등을	활용하여	자원개발사업을	확대	

및	다원화하고	자원개발기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수직일관형	체제	구축	및	연

관산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자원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광물자원공사는	자

본금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중

심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중대형	운영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

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들에게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해외자원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을	

설립하였고,	2008년에	설립한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하여	플랜트	등	동반진출	관련기업과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자원개발	정

보공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투자재원도	확충하였다.	생산

광구에	대한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확대하였고,	매장량	평가전문기관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자위

험보증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보증여력을	증대하였다.	안정적	생산단

계에	들어선	프로젝트의	지분매입과	자산유동화	참여	등에	연기금의	순차적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	확대와	수출입은행의	융자규모	확대	등	국책금융기관

의	해외자원개발	지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이	부진한	중동・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협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원개발	관련	세제	개선으로	세

제지원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자원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확보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국내	공기업의	자원개발	핵심역량을	

강화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연관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

수적이므로,	시장유망성과	실현가능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장기적으

로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

개발	아카데미’운영을	확대하였고	자원개발	기업의	단기	전문	강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

편,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고려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자원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원개발	핵심기

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에너지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대형	국책기술개발	과제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석유공사	및	광물진흥공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하

여	나가도록	하였고,	해외자원개발협회에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한	‘해외자원개

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전파하고,	무역진흥공

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도	늘리도록	하였다.	

IT・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희유금속의	안

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리튬과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하여	전략광물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광종에	대하여는	중대형	탐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정적인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에	대하여는	개발과	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희유금속의	발굴이	유망한	지역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추진하여	희유금속의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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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외교를	통한	중동지역의	자원개발	진출

이명박정부는	석유매장량	1,000억	배럴의	세계적인	유전국가인	UAE와	100년	간의	전략

적	파트너	관계’에	바탕을	둔	정상외교를	활발하게	펼쳤고,	그	결과로	5.7억	배럴의	원유부존

이	확인된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	참여권을	확보하여	2012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	기회를	부여받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우

리	기업의	UAE	유전개발	사업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6위의	석유매장국

인	UAE가	자원개발의	역사가	35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특별히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한・이

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하여	구축된	양국	간의	신뢰관계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라크에서도	중앙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여	4개의	생산	및	개발	광구를	확보하였다.	이라

크의	경우	입찰참여를	위하여는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갖추어야	하였지

만,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일일	생산량	9,000배럴에	불과하였던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었고	14개의	낙찰광구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4개의	광구를	낙찰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	쿠르드	지방	정부와	19억	달러	규모의	

SOC	건설과	연계된	5개의	유전	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탐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	아프리카,	비전통	유가스전,	북극권	등	프런티어	지역	진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자원량만	30Tcf(약6.8억	톤)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이	발견되었다.	이	사업에는	가스공사가	지분	10%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어	우

리나라의	2년간	소비물량에	해당하는	6,800만	톤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2011년에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이며,	이후에도	탐사정을	추가로	시추할	예정에	있어	가스	발견	물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	체결한	모잠비크와의	‘LNG액화플랜트・배관

건설・수송・도입	등	연관분야	협력양해각서’에	따라	지속적인	현지	인프라	개발과	생산물량

의	국내	도입	등이	기대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도	해외지역의	

자산	인수를	통하여	2011년	기준	일일	1만	6,000배럴의	생산물량을	확보하였다.	2010년에	치

밀가스	및	셰일가스의	생산지역인	캐나다의	웨스트컷뱅크에	진출함으로써	북미지역의	비전

통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편,	2010년에는	호주의	GLNG	사업을	통하

여	CBM(Coal	Bed	Methane)의	개발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	이글포드의	자산을	

인수하여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영토를	극지방까지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을	통한	‘한・그린란드	자원협력양해각서’를	

통하여	북극지역의	개발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양해각서를	통하여	그린란드	내	

공동	자원	지질	조사,	자원탐사	기술	개발,	투자	촉진	등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장기적	협력	관

계	구축을	위하여	부처간	공식	협의	채널을	설치하기로	하여,	에너지자원	프런티어	지역으로

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09년	11월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BAU	기준	

30%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세웠고,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의	46.7%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평균	2.6%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	지능형전력망,	즉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효율

을	향상시키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

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전력수요관리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뿐	아

니라	공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장비들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것을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신개념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전력수요가	분산되고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지기	때문에	에

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를	위하여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구현되

어야	하고,	실시간	요금,	지능형	수요반응,	전기자동차,	가상발전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필

요로	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전초기	단계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고

부가가치의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케	하는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는	2031년까지	전력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2경	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전력부문의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력산업이	통신,	가전,	건설,	자동차,	에너

지	등	산업전반과	연계되어있음은	물론이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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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그리드 구축 기반 마련

 이명박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고 활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

다. 2010년 1월 수립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스마트그리드 2030)’를 통하여 2030년까

지 27조 5,000억 원(기술개발 약 7조 원, 인프라구축 20조 5,000억 원: 민간 24조 8,000억 원, 

정부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조성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1년 

5월에 제정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법률을 제도화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국

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능형전력망 관련 이전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전기

사업법’이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촉

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여왔음에 이 법률의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관련 법률의 정비 후, 2012년 7월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능형전력망 구

축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1

단계로 2016년까지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2030년까지 

국가단위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지능형전력망 구축이 완료되면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하여 최대전력 10%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전력망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2개의 실증사업 및 2개의 보급사업을 진행 중

에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제주도 동북부 일대의 약 7,0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주실증사

업’에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493억 원(정부: 766억 원, 민간: 1,727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통신·자동차·가전 등 168개사

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개념을 빌딩·산업단지에 도입한 ‘한국형 마이크로에너

지그리드사업(K-MEG)’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081억 원을 투입하는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분산전원, BEMS, DC배전망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수용가에 전력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미터 디

스플레이(IHD) 보급 사업’도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4만 6,373호의 가구에 스마트미터 디스플

레이가 보급되었다. 이에 이은 보급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2012

년 예산 기준)을 투입하여 스마트계량기 및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는 ‘전력 IT사업’이나 ‘제주실증사업’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전력 IT사업’은 2005부터 시작된 것으로 

2013년까지 총 2,532억 원 규모로 10대 기술 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전력망 고도화에 

초점을 두어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KEMS: Korea Energy Management System), 유

연송전시스템(FACTS: Flexible Alternating Current Transmission System), 지능형송·

배전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에 착수하여, 보안기술,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운영시스템 개발 등 4개 과제가 2010년 71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고, 2011년에는 58억 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s)기술, 지능형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실증사업 등의 과제를 진행하였다.

(2)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이명박정부는 제주도 구좌읍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로 지정하고 지능형전력망 기술

의 실용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최첨단의 지능형전력망 신기술 테

스트 단지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상용화 및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선도국가로서

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개발 분야는 지능형전력망(Smart Power Grid), 지능형소비자

(Smart Place), 지능형운송(Smart Transportation), 지능형신재생(Smart Renewable), 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도

김녕리동북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새화리 상도리 종달리

하도리

송당리

덕천리

A구역
행정구역: 김녕리, 동북리

가구수: 약 1,700호

특징: 주거 지역

C구역
행정구역: 행원리

가구수: 약 550호

특징: 행원풍력, 농공단지, 양식장

D구역
행정구역: 한동리, 평대리

가구수: 약 1,200호

특징: 주거 지역

E구역
행정구역: 새화리

가구수: 약 1,100호

특징: 구좌읍 중심지

F구역
행정구역: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가구수: 약 1,650호

특징: 주거 지역

B구역
행정구역: 월정리, 덕천리, 송당리

가구수: 약 1,000호

특징: 월정풍력, 세화송당, 온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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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형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로	구분되었다.	기간은	기본단계와	확장단계로	구분

하여	인프라	구축의	기본단계(2009년	12월~2011년	5월)에서는	컨소시엄	별로	구축된	개별	

사업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였고,	확장단계(2011년	6월~2013년	5월)에서는	통합운영센터

와	컨소시엄간의	연계를	통하여	실증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요금제	기반의	새로

운	전력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운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주도	실증단지에는	

스마트계량기는	물론,	송・배전	시스템,	포털	시스템,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냉공조	시스템,	

에너지	효율장치	등이	포괄적으로	설치될	것이며,	스마트계량기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요금,	

해당	월	전기요금	추정치,	이웃집의	전기사용량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증단지인	구좌읍	인근에	있는	3곳의	풍력발전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끌어오거나	가정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구좌읍을	비롯,	제주	전역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5곳도	설치하여	전

기자동차도	우선	보급하였으며,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요금이	가장	싼	시간대에	전

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6.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운동

전력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비를	절약하는	것은	가장	빠른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	즉	전력소비자인	국민의	전력	소비	절약은	고유가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

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

지절약	운동을	펼쳤고	호응을	받았다.	한	예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동안의	동절기	3

개월	동안	전	국민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참여한	결과,	최대전력	300만	kW	절감,	전

력소비량	35억	kWh를	절약하였고,	동절기	내내	500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전력	300만	kW는	동계	최대전력인	7,383만	kW의	4.1%	수준이며,	

50만	kW급	화력발전소	6기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절기	3개월	동안	절약

한	전력소비량	35억	kWh는	50만	kW급	화력발전소	4기가	3개월	동안	생산하는	전력생산량

이었고,	제주도의	2010년	1년	동안의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력소비	증가율도	

예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여	2009년	동절기	13.2%,	2010년	7.7%,	2011년	1.5%로	점점	증

가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난방용	천연가스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전열기	판매량이	감소하는	대신	내복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절

약형	소비패턴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전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

참을	이끌어	고유가와	어려운	전력수급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절전	운동을	전

개하였고,	에너지절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전기	모으기	아이디어	공모

전에서	발굴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정,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우수한	사례

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여	절전의	생활문화화도	추진하였다.

제2절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정책

1.	녹색기술	R&D	투자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에너지・나노・환

경・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기술이야말로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	되는	녹색성장의	전략적	

구심점이다.	그러므로	녹색기술은	녹색성장의	주요	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로	녹색기술은	기존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명박정부는	27개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3

단계(1단계:	~2012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30년)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차전지,	CCS,	스마트그리드,	하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

두었다.	리튬이차전지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하였고,	CO2	포집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까지	3,300만	톤의	CO2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하였듯이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를	제주도에	구축하였고,	분리막을	이용한	하수고

도처리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1,200억	원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	녹색기술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R&D	투자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아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

화탄소	감축비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	기존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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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비용을	줄이고,	우리의	강점	기술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이	될	녹색기술을	적극적

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영역별	녹색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

진국	대비	50~7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중점기술에	있어서	선진

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술	R&D	이행점검	결과	및	

R&D	지원	개선방안’을	2012년	1월	수립하여	녹색기술	개발	지원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

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R&D	지원	체계의	큰	틀	내에서,	융합적・혁신

적	연구가	중요한	녹색기술	R&D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제도를	운영하고,	개

별부처의	우수정책을	타	부처로	확산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며,	녹색기술발전을	선도할	총

괄	조정	지원	기구로서	융합적	기관인	한국녹색기술센터(GTCK)를	설립하여	녹색기술로드

맵・기술공동개발조정・기술수준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	조기	창출을	위한	집중투자	분야

이명박정부는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을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녹색기술	분야	R&D에	집

중투자하는	전략을	세워,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전체	R&D	투자의	20%	수준을	녹색

기술	분야에	배분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

기성과창출	가능성,	R&D	투자규모,	다수의	부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대상	기

술을	선정,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①태양전지,	②바이오에너지,	③2차	전지,	③풍력에

너지,	④대체수자원	확보,	⑤연료전지,	⑥LED(Light-Emitting	Diode)	응용,	⑦폐자원	에너

지화	등의	기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분야의	기술	개발은	이전까지의	기

술개발전략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하여	기술환경	여건의	변화와	시장트렌드에	맞추어

서	개발	전략을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태양전지	기술은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차세대	기술개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결정질과	박막의	투트랙(Two-Track)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부

품소재	양산제조	원천기술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박형	실리콘	태양전

정부 R&D 투자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가R&D(조	원) 12.41 13.68 14.90 16.0

녹색기술R&D 1.95 2.24 2.74 3.0

비율 15.7% 16.4% 18.3% 18.8%

지	원천기술,	박막	다접합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태양전지	제

조원가를	기준으로	기술개발	목표	설정하여	2016년에는	0.6~0.65$/w,	2020년에는	0.45$/

w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BOS(Balance	of	System),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및	고집중태양광발전(CPV:	Concentrating	Photovoltaic)	등으로	연구개발을	확

대	지원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단가를	1$/w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바이오매스	기술은	이전까지는	생산	및	에너지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

어	왔다,	그러나	관련	요소기술의	융합	및	결합을	추진하여	원료	바이오매스의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바이오매스의	생물학적・화학적	융합	처리나	바이오	정유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도록	하여,	2020년까지는	바이오매스	원료	및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선진국	수준으

로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2차	전지는	리튬전지	위주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기술수준이	낮은	부품소재,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전력저장을	위한	중대형	2차	전지에	대한	기

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계통연계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와	연계되는	기술에	지

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리튬	2차	전지	신소재(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의	원천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하고,	2차	전지	공정	및	설계,	시뮬레이션,	고

정밀	실시간	분석기술	개발을	2017년까지,	레독스플로우	중대형	2차	전지	등	차세대	신개념	

2차	전지	원천기술을	2018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까지는	국가의	기술개발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던	풍력에너지	기술을	포함시켜,	대형

화	및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핵심	요소부품에	대한	기술

을	국산화하고	시스템	제어기술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지보수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병행

하여	해양에너지와의	복합발전	등을	위한	기술개발전략을	추진하고	7MW급	이상	초대형	풍

력터빈	핵심	요소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개발	및	핵심요소기술을	국산화하고,	소규모・고효

율	시설을	개발하던	것에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해수담수화	기술	및	재이용	막분리	

수처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연료전지	기술은	단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치중하던	것을	원천요소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부품소재의	저가	고내구성	기술	확립과	연료	및	적용	다변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LED(Light-Emitting	Diode)	응용	기술은	일부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서	핵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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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국산화	촉진	및	LED조명	관련	융합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

향을	설정하여,	LED	조명용	고출력	칩	개발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하여	200lm/W칩	개

발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14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고,	LED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폐자원으로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던	

것을	복합	폐자원	에너지화	및	열분해	플랜트	기술개발과	폐자원	에너지화	설비의	국산화	비

율을	높이는	것으로	투자지원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에	복합	폐자원	RDF(Refuse-derived	

Fuel)	제조	및	열분해를	위한	표준단위설비	및	고효율	소각보일러	개발,	열분해,	가스화,	정

제・촉매	기술	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들을	조합하여	현장	구현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도

록	하였다.

2.	27대	중점	녹색기술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요소로서	녹색기술은	환경지속성과	경제성장을	함께	지원하여

야만	하였다.	2009년	1월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핵심원천기술	위주로	73개	후보기술	중에서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7개	분야의	기술은	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고려

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선정된	27개	중점	녹색기술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기술개요
기후변화유발	및	환경	인자	관측을	통하여	정확성	높은	지구시스템	장기예측모델링으로		

고기후/환경변화	규명/추적	및	기후변화	예측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술동향
선진국은	미래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복원	및	원인규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	에서	탄소순환,	식생	등의	관련	기반기술	연구를	최근에	시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지구시스템	모델링	기술을	통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빈도가	높아진	쓰나미,	

집중폭우,	가뭄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기술개요
기후변화가	사회기반	시설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대비하는	감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연방재난대응계획	등을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범국가적으로	구축

필요성	및	파급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예방은	효과가	크지만	적응대책을	구현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가	필수적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기술개요

사용소재에	따라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로	구분되며,	실리콘	웨이퍼의	박형화를	통하여	고효율	

저가화	실현하는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공정기술,	제조기술,	소재기술	뿐만	아니라	장비기술	

국산화	기술	등을	포함

기술동향

세계적인	태양전지	회사들은	다결정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여	전체	생산량의	60%를	제조하고	있으며	

발전효율이	20%대로	높아진	상태,	국내에서는	현재	중소기업들에	이어	대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필요성	및	파급효과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술	인프라	활용을	통한	초기	박막화	시장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선점이	

필수적이며,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확대하여	2020년엔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

(150원/kWh)가	예상됨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기술개요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무기화합물	박막,	유기폴리머	및	염료감응형	등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형	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태양전지・모듈의	고효율	핵심원천기술	및	대면적화,	대량생산	등	

저가화	소재,	공정	및	장비기술

기술동향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CIGS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의	양산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염료감응・유기태양

전지	등은	향후	태양		전지의	저가화	및	초고효율화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필요성	및	파급효과

실리콘	원료,	웨이퍼의	수급	불균형으로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화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조원가가		낮아		

전력원가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응용이	용이한	비실리콘계	태양전지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기술개요 동물,	식물,	바이오매스,	해양원료	등으로부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식용	원료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목질계	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소를	사용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목질계	및	해조류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감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바이오연료	산업을	통하여	

2012년	국내수송	연료의	4%(120	kL)	대체가능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기술개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발전소를	개량하여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전을	설계	및	건설,	운영하는	기술

기술동향
현재	국제적	공조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내는	원천기술	및	검증기술을	확보하는데	미흡하여	

향후	자체개발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장애요인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수요	충족	및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국내	생산유발	및	수출효과는	약	27억	달러)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

7.	친환경	핵비환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기술개요 파이로	공정	및	고속로(SFR)를	이용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및	소멸,	안전한	영구	처분을	위한	기술

기술동향
핵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핵연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개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집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핵연료의	재활용으로	우라늄	핵연료의	수입비용	절감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독성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대폭	저감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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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기술개요

핵융합로의	노심해석	및	설계,	부품	제작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플라즈마	발생,	가둠,	가열,	전류구동,	

진단제어	등의	노심	운영제어	및	시스템	통합	운전기술과	고자기장	전자석,	초고온/극저온/고진공	

장치,	전원/제어	설비	등의	핵융합로	장치	기술

기술동향
우리나라는	KSTAR를	건설하였으며,	핵융합공학실증로(ITER)	국제공동건설・운영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건설에	필요한	인력/부품	등을	분담(9.09%)하여	조달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수용성이	보장되는	무한한	국가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하며		

파생기술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미래	유망	산업	발전에	기여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기술개요
화석연료	또는	물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여	기체압축,	액화,	금속수화물,	흡착,	수소화합물	방식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기술동향
화석연료에	의한	수증기	개질방식의	수소	제조법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수소저장기술은	일본을	중심으로	금속착수소화물,	화학	수소화물이	중점적으로	산업화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며,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	약	1조	7,000억	톤의	CO2절감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기술개요

연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고분자	전해질형(PEMFC),	

용융탄산염형(MCFC),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효율화와	연료전지	핵심소재	및	

주변설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내구성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이	해당

기술동향

미국은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200kW	SOFC)와	터빈(20kW)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10기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내구성을	검증하고	있음

필요성	및	파급효과

환경	친화적	고효율	기술로써	에너지	관련	다양한	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높으며,	2030년까지	

약	6조	8,000억	원의	국내시장	창출,	8만	4,000개	일자리	창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통한	

60조	원	규모의	수출	예상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기술개요
친환경	유기농식품	생산기술,	화학비료	절감기술,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개발,	파동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	식물성장을	보호	및	촉진하는	기술

기술동향
LED의	농업이용	기술은	기초	연구,	실용화	초기단계임	선진국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장려	정책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농약대체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및	천적	산업의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집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인축독성	및	환경	악화로	대체재	개발이	시급하며,	신바이오	작물

보호제	개발에	따른	농약대체효과가	2,4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IGCC)

기술개요
석탄을	산소와	반응시켜	가스분리하고	황,	먼지	등	불순물을	정제한	후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청정・고효율	발전기술

기술동향
현재	국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은	실증화	단계로	전	세계	약	140여	개의	상용	가스화	플랜트가	

운전	중이나,	국내	기술수준(56%)은	열세

필요성	및	파급효과
IGCC는	최고효율	46%로	기존	석탄화력(최고효율:40%)	대비	효율이	높고,	탈황율	99.9%	이상,	

NOx	25ppm	이하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효과	발생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기술개요
기존	자동차	및	수송용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력원을	활용하여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에서는	에너지부(DOE)	주관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하여	상용화에	성공

필요성	및	파급효과
자동차	관련	정책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비	및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자동차의	연비가	10%	향상될	경우	연간	7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기대

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기술개요
교통정보	및	물류정보를	연계・수집・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술

기술동향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휴대폰카메라,	인터넷을	결합한	새로운	전자제어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별로	ITS	시스템이	운영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체계적	혼잡관리	및	소통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교통혼잡비용	약	5~10%(1조	5,000억~3조	1,000억	원)	

감소	예상되며	국내	에너지사용	부문	및	대기오염	정화비용의	약	30%(2002년	기준	5조	3,000억	원)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기술개요
훼손된	자연	및	도시환경	재생・복원,	도시생태환경의	건전성	개선	등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복합	기술

기술동향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미기후	관리,	종합	수순환	제어・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CO2감축	등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이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도시	내	탄소	배출량	감소,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적	지속성	확보	및	유채	4만	5,000ha	재배	시		

수입에너지	대체효과	매년	360억	원,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시	농가소득제고	매년	820억	원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기술개요

고효율	냉난방	설비기기,	폐열회수형	공기정화	환기장치,	친환경	외피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	등을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빌딩/그린홈	

구축을	위한	기술

기술동향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을	90%		이상	절감한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의	그린시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5%	정도로	아직	시범	운영	수준임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약	23%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획기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통하여	

건물	전력	사용량의	40%를	절감하여	연간	약	2조	2,000억	원을	절약하며	쾌적한	친환경	

실내환경을	조성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기술개요
원료・소재・생산・수송・사용・재활용・폐기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및	재활용에	대한	기술

기술동향

선진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방식의	green	process	적용이	활발히	수행	됨,	국내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	등에	국한되어있어	green	process	통합설계	및	이에	

필요한	요소	기술	개발이	시급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비철금속	연	10,000톤	이상	절감,	CO2연	200만	톤	

저감,	에너지	소비는	70%	이하로	저감	가능.	무역장벽을	극복과	국내기업의	효율적	자원	활용,	

생산효율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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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명용	LED·그린	IT	기술

기술개요
일반	조명을	대체하는	고효율	조명용	LED	핵심원천기술	및	활용	응용	기술과	IT기기들의	

열관리・저전력화	기술을	통하여	전력관리	효율성	극대화	기술

기술동향
차세대	LED	조명	개발을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IT	기기의	

저전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선점	시도	

필요성	및	파급효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요구,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IT	분야의	대응	전략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는	LED가	170억	kWh,	그린IT기기는	1조	9,000억	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기술개요

전력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ㆍ복합화하여	전력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력IT	기술과	

전력	이용	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품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기술동향
미국	및	유럽에서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거래방식을	실현	중이며,	초전도	활용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의	일부기술에서는	연구개발단계를	지나	실증시험을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전력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및	전력과	IT간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기존	전동기	70%	교체	시	연간	에너지	4,000억	원	절감	및	초전도	전력기기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	18조	원	예상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기술개요
전기에너지를	고효율로	저장,	사용함으로써	전력의	품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형	에너지저장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이차전지,	수퍼	커패시터	개발	프로그램과	고효율	이차전지를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진행,	국내의	경우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고효율	2차전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중・소형	위주의	리튬이차전지	시장만	2019년	세계시장규모	214조	3,160억	원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며,	

이차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효율을	5%	향상시키면	연간	약	62조	원	이상	절감	효과	가능

2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

기술개요
신흡수제,	분리막	등을	이용하여	CO2를	포집하고	이를	이송하여	지중	및	해양에	저장하고,	

장기	모니터링	기술과	CO2를	활용한	반응촉매,	화학소재	및	연료화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	일본	및	EU등	기술선도국은	2015년	CO2포집기술의	실증,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단계의	연구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저장기술의	경우,	국외에서는	지리적	

편재성을	극복하기	위한	심부대염수층	대상	지중저장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실증실험이	이루어짐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CO2배출권	시장은	급성장하여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고부가	기초화학제품	제조	선진	기술	확보	및	국내・외	이산화탄소	400

만	톤	처리,	1,000만	톤의	폴리머	생산과	25조	원	시장	창출	예상

22.	Non-CO2(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기술개요

Non-CO2온실가스를	배출장소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CDM	사업의	자료로	이용하는	기술과	CO2를	제외한	온실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고	포집,	정제,	

활용하는	기술과	배기가스를	건식	처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N2O와	불화가스	저감기술을	개발	중이며	환경부에서는	CH4를	중심으로	

Non-CO2저감	기술	개발	중.	미국	연방정부의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CCSP)에서는	

온실가스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향후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소각장,	산업체,	연소관련	업체에서	입게	될	환경현안	주요문제를	해결

하며	처리기술개발	시	연간	CO2	환산	2,40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기술개요
수환경	내	모든	유입/유출원에	의한	오염물	배출,	이동경로	및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수환경	

오염도를	평가하며,	수량	및	수질을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1,2차원	하천	오염이송모형에	대한	상용화는	추진되었으나,	거시적	규모의	기상과	미시적인	수환경	

(하천,	지하수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모형의	경우	상용화	사례는	세계적으로	미진

필요성	및	파급효과
2011년부터	국내에서	12억m3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수도권	전체	먹는	물	자급률을	73%에서	85%로	12%	제고	가능

24.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

기술개요
댐,	하천표류수,	지하수	등	기존	방법	이외에	용수절약,	빗물이용,	하・폐수처리,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개발	등	새로운	개념의	수자원	확보기술

기술동향
대체	수자원	관련	세계시장은	2005년	10조	원에서	2015년	2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므로	

기술선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수출증대에	기여

필요성	및	파급효과

대체	수자원	관련	세계시장은	2005년	10조	원에서	2015년	2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므로	

기술선점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에	기여,	해수담수화	기술로	2012년	1조	원	이상의	

플랜트	수출과	7%	이상	세계시장점유	예상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기술개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무해화하는	기술과	

가연성	폐기물,	고함수율	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등을	석유대체	에너지화하며	이를	천연가스,	

알콜	등의	고급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기술동향

우리나라는	현재	폐자원을	대부분	폐가스(46%),	소각여열회수(30%)	및	정제폐유(9%)로	사용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에너지화	산업은	미미함.	EU는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제거	및	대체물질	개발을	경주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	발생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1,334만	톤/년	에너지화로	연간	164만	TOE	(1,200만	배럴)의	석유

대체에너지	생산과	함께	778만	톤의	CO2	감축	가능,	도시광업	기술의	상용화로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차로부터	연간	2,000억	원의	고철,	비철금속,	귀금속	등	회수	가능

26.	유해성물질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

기술개요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의	노출량을	예측하고,	노출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여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유해폐기물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	국제환경규제・협약	강화	및	이행을	위한	

각국의	중장기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초기	REACH	대응	비용으로만	1~2조	원을	추산하는데,	환경규제・협약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이런	규제・협약에	대한	순응비용을	절감

27.	가상현실기술

기술개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창출된	3차원	가상공간으로	사용자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고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에너지,	경비를	경감하는	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가상현실기술을	미래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전략	육성	중이고,	국내는	1990년대	KIST,	

KAIST를	중심으로	기초	원천	기술	연구,	2000년대	ETRI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응용기술	연구를	

수행	

필요성	및	파급효과
10억	원	투입	시	고용유발계수가	13.9명으로	제조업(8.4명),	통신업(6.9명)에	비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성장동력으로	2011년	1조	9,500억	달러의	시장규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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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카	보급기반	확충

그린카(Green	Car)는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와	②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클린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등

으로	구분된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2월	그린카	부문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그린카	산

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을	비전으로	삼고	2015년

까지	120만	대	국내생산,	90만	대	수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

반	확충,	8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관련	제도정비를	집중	추진하였다.	

하이브리드차와	클린디젤차는	이미	국내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민간업체	주

도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전기차는	보조금	및	세제지원,	충전기	확충	등	정

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장형성	초기단계였다.	전기차	생산은	현대・기아자동

차에서	2010년	‘블루온’,	2012년	‘레이’를	출시하였고,	2014년에는	준중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의	전기차	생산에	맞추어	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전기차	충

전기는	2020년까지	130여만	기	설치를	목표로	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에	맞추어	전국적

인	단위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	해인	2011년	491기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2,500여	기	설치를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공용주

차장,	도로,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고,	충전소설비의	안

전성	확보와	충전사업자의	등록기준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

(2012~2015년)에서	공공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2단계(2016~2020년)에서는	민간	

중심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서비스	시장	육성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가	녹색교통의	상징인	점

을	감안하여	2012년	2,500대	보급을	목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대당	1,500만	원의	구

매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대학・

병원,	통신	등으로	보급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

보를	위하여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	원까지	세제감

면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2월	동력전달장치	효율	개선(하이브리드차),	고압연료분사시스템	

국산화(클린디젤차),		모터・공조・배터리	등	원천기술개발(전기차),	스텍(연료전지차)	등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기술개발	8개	과제를	선정하고,	2011년	7월	기술개발	사업

자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전기차의	핵심원천	기술	5개는	2013년	말까지	개발	완료

하여	2014년	중형전기차	양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3개	과제는	2015년까지	개

발	완료하도록	하였다.	

4.	녹색인증제와	녹색금융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녹색산

업에의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고	녹색기술,	녹색시

장	및	녹색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기	위하여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산업	지원	대

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함으로써	녹색성장	분야

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녹색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인증	신청기

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

인증	대상은	①녹색기술,	②녹색사업,	③녹색전문기업으로	구분하였고,	녹색인증	체계는	녹

색인증	정책을	시행하는	8개	중앙부처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

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개의	평가기관,	그리고	녹색인증심의위원회로	구성하

였고,	전담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기관과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인증평가를	하고	녹

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산업별	녹색인증	기업의	측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녹색인증	지원혜택을	마련하여,	녹색인증	수요기업은	크게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8월	현재	녹색인증	신청	1,808건	중	828건을	

인증하였고,	이	중	녹색기술이	727건,	녹색사업이	19건이었고,	82개	기업이	녹색전문기업임

을	인증받았다.	녹색인증	신청기관의	유형으로는	대기업	76개,	중소기업	994개,	개인사업자	

45개였고,	가입회원은	일반회원이	2,146명,	기관회원이	2,551명이었으며	기관회원은	대기업	

95명,	중소기업	2,312명,	개인사업자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롭게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금융회사가	지속가

녹색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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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경영과	녹색성장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채택하여	기업이	친환경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통

하여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이	단순히	환경보전	등에	대한	지원	기

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녹색경영을	유도하고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사회책임투자	등과	같은	개념을	포괄

하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과	같이	사회・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금융활

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녹색금융의	필요한	이유는	녹색산업이	투자의	위험이	크고,	회

수기간도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투자자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그래서	녹색산업의	초기	투자를	앞당기고	잠재적인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금지

원이	필요하다.	이미	네덜란드는	Green	Fund	Scheme,	영국은	Green	Investment	Bank,	

호주는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등의	녹색금융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역할은	녹색선진국	진입을	위한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의	신성

장동력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개선,	금융산업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새

로운	금융패러다임으로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산업과	금융

의	녹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녹색화의	물결	속에	금융산업은	녹색금융을	통하

여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구축하였다.	즉	녹색금융	개인상품	소개,	녹색금융	기업상품	소개,	녹색인증제	정보,	녹색뉴

스,	지식창고	등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녹색기업,	정

부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	분야에	107조	원

(2009~2013년간,	GDP의	2%	수준)의	중기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다.	녹색	R&D	재정・세제	지원을	확충하고,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메

커니즘	구축하여	초기시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녹색금융이라는	사

업분야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지	못하여	여전히	미성숙

한	분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녹색금융은	녹색기업	금융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

을	확보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친환경녹색금융상품	개발을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의	친환

경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환경훼손	방지	효과를	거두고	탄소시장	형

성	및	환경규제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익원을	발굴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미지	제

고와	지속가능	경영전략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되며	선진국과	발전	정도의	차기가	그리	크

지	않아서	선착효과도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지원	재원

인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

의	자발적	투자	유인	정책들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5.	녹색기업	육성

이명박정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통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녹색경영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1995년부터	시행하였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2010

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개선함으로써,	2011년	12월	기준	210개의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었다.	2009년	12월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4월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공개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지원	환경정보	평가시스템	

DB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는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녹색투자	및	

녹색여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경영을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오

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그동안의	자율적	환경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에	의한	신사

업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다.	

한편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핵심	녹색부품	및	소

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었다.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분야의	녹색기술력이	확보되

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녹색산업은	단순히	외국에서	핵심부품이나	소재를	도입하여	와서	단

순조립하는	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	향상,	해외진출	등의	지

원책을	통하여	녹색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여야	하였다.	따라

서	2010년	7월	녹색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창업과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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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녹색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중소

기업에게	적합한	핵심	녹색부품・소재	분야에서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집

중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에서부터	금융,	인력,	R&D,	해외	진출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아울러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선정제도’를	운영하여	녹색경영	

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수준의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이

뤄지고	있는	녹색경영의	활동수준을	평가하여	상위등급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우수	그린비

즈’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녹색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R&D,	공공구매	및	마케

팅,	수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녹색경영	진단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	개선

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향상시키

고	우수	그린비즈	선정을	유도하는	‘녹색경영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1년	한	해동안	

106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녹색경영	과제이행을	지도하고	녹색경영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

원하였다.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여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여나가

고	녹색기술제품의	시장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서	R&D	투자요인이	생겨나지	않는	악순환의	문

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기술제품

의	초기시장을	형성하여주고	이를	통하여	관련업계의	기술개발과	녹색기술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부문에서	녹색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확산

되어	가격품질경쟁력을	높이면서	결국	민간부문의	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구조의	조성을	위

한	방안이었다.	계획대로	공공조달	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본격	개편된다면,	현재	3조	원	

수준의	녹색공공시장	규모가	2013년에는	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녹색시장의	확대가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개발정책과	유기적으로	연

계,	작동된다면	녹색성장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달청이	현장에서	구매정책

을	집행하면서	발견한	애로사항이나	정보를	중앙정부에	즉시	건의하여	녹색시장	정책이	시

장과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부문에서도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친환경	건물	인

증	등이	공공건물에	확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구매

를	통하여	녹색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녹색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녹색제품의	공공시장진입	장벽	완화와	예산	규모

우수 Green-Biz 마크 가	큰	공공건물의	녹색설계	강화로	친환경	에너지절감	제품이나	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의	수요를	증가시켜	녹색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3절			녹색생활의	확산

1.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와	지역의	노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권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에너지소비의	효율적	체계로의	전환	및	탄

소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

부분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도시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도시들이	탄생하였다.	도시

계획	및	설계기법의	발전에	따라	점차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과다소비가	촉진되고,	개발밀도가	높아짐은	물론	자동차	교통	중심의	도시구조가	전환되면

서	환경오염이	더욱	촉발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도시계획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

탄소	에너지절약형이	아닌	에너지	다소비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신도시	관련	

법규	및	신도시	계획기준에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조를	지향하는	도시계획기법을	반

영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도모하고자하였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도,	동탄2신도시,	아산신도시	등	전국의	지자체가	탄소

중립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도시단위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

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의	기법을	마련하여	탄소배출	

제로화를	도모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체제와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에	환경・경제・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통합모델로서	‘녹색성장	생생도시(Green	

Growth	Ecorich	City)	선정제도’를	시행하였다.	‘생생(生生,	ecorich)’이라는	말은	기존의	생

태도시와	차별하기	위하여	‘생동하는	생태’를	줄인	말로서	살아있는	생태	속의	넉넉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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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였다.	녹색성장	우수도시로서의	생생도시는	신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

용,	녹색산업,	녹지조성,	시민참여	등	녹색성장의	7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

다.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2009년	20개,	2010년부터는	매년	11개

의	지자체를	생생도시로	선정하였다.	이	선정제도는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

여	생태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	경제,	사회가	상생할	수	있

는	한국적	녹색성장	도시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녹색성장	도시의	조기정

착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녹색환경과	지역경제의	통합발전모델을	지향하였다.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600개	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시행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수산

식품부・산림청	등	4개	부처가	주관하여	2010년부터	전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협

의를	통하여	향후	환경부가	주관하여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성공모델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반대가	없는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단계까지는	국비	

지원율을	70%로	높여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나갔다.	특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업설명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	및	녹색마을	멘토제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시설	운영

으로	지속가능한	사후관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기단계인	2015년까지는	환경문제	해결과	내부	폐자원활용	및	기존	시설	활용에	역점을	

두었고,	성공모델	확보에	주력하도록	설계하였다.	총	8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비지원은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	중기인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자립률	제고에	목표를	둔	완성형	녹색마을을	창출

하기	위하여	미리	조사한	면단위	지역의	폐자원이	많은	235개	마을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

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조성된	저탄소	녹색마을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폐

자원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마을을	특화하여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한편	지역대학의	녹색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신재생에

너지	연구개발	및	교육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활동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원래	시작에	있어서는	도시농업은	원래	식

량공급원,	생계수단이었으나,	근래에는	여가선용,	웰빙,	도시녹지조성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악화되었던	공기,	수질,	생태와	같은	도시환경의	개선에

도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사회적	유대를	위한	이웃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생활문화	개선에

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

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되었던	이	법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

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지원센터’

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도시농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에	등록한	경우나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하여	‘민영	도시농업농

장’을	개설하여	관계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녹색	친환경	건물

산업	발달로	도시를	개발하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건물	안

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여	왔다.	몇	차례의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는	1970~1980년대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성능진단,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직업들이	생겨났다.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

환경건축에	대한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우수한	친환경건축물을	

인증하여주는	제도가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

였다.	우리나라의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건축허가	시	에

너지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선진

국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신규	주택은	선진국의	2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도시,	특히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분야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명

박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2012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제도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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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화를	통하여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31%	감축을	목표

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기준을	강화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촉진하며	건

축물	사용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동시에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

았다.	

특히	2009년부터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을	통하여	그린홈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

다.	그린홈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태양광,	지열,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집안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하는	‘제로’	탄소배

출을	구현한	주택이다.	그린홈은	성격에	따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와	‘액티브	하

우스(Active	House)’로	나뉘어지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	효과가	높은	창,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주택을,	액티브	하우스는	주택에	소형	풍력・태양광	

발전기	등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그린홈의	조기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12년에는	신규건축물의	창호	

단열성능기준을	2배로	강화하였으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장기	계획도	마련하였다.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통하여	2020

년	건축부문에서만	최대	약	6,300만	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	가격(13€가정)으로	환산하면,	1조	4,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또한	석

유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1,760만	TOE	절감에	해당되어	약	79억	달러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

과가	있다.	또한	그린홈・그린오피스	등의	녹색건축물	보급사업을	통하여	국내	녹색건축시

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물의	글로벌	모델	개발을	통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

여,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물산업	육성	및	녹색도시	수출	전략

이명박정부는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신성장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정책을	펼

쳤다.	물산업	분야는	물이	공공재라는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수익산업으로서	성

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국가들의	늘어

나면서	사업확장	기회가	제공되었고	국내	수자원	및	물	관리의	선진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물’을	다루는	재화와	서비스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9년	7월	‘녹색

성장	5개년	계획’과	함께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신성장동력	창출과제로	고도물처리산업	육성	과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

다.	이후	2010년	10월에는	물이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물산업	육성전략’,	‘기

후변화	대비	미래수자원전략’,	‘물산업해외진출전략’을	확정,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하여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서	물산업	수출	60억	달러를	달성하여	2017년까지	세계물시장

의	1%를	점유하고	이에	따른	물산업	종사자	총	13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장기목표로	삼았고,	

2012년까지	국내	매출액	15조	원,	수출액	20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	5,000명의	창출을	중기추

진과제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지원은	무엇보다	물관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과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3대	핵

심	물처리기술	즉,	통합하천관리	기술,	수생태복원	기술,	그리고	지능형	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물관련	R&D	투자	규모를	2017년까지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핵심환경	물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들의	경험축적	및	실적(reference)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물산업	실증단지를	구축

하여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인천의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물산업실

증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물	수출을	위하여	먹는	샘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해양

심층수	수출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지원하였다.	동시에	해양심층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플랜트연구,	해수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	온도차	발전연구	등을	통하여	해양심층수	에

너지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의	빙상장	제빙	및	냉난방에	적용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의	청정에너지	실용화를	추진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물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가장	시급한	물처리	분야인	상하수도	처리의	선

진화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수도	처리	선진화를	위한	기초로서	수원(水源)・급수인

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2014년까지	39개	수도사업자를	

총	10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수도사업자	및	공기업	위탁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	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2015년

까지	30개	유역단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유역단위	정

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군	간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

도록	하였다.	

2012년	5월에는	공공하수도의	민간	위탁제도	개선	등으로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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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4개의	노후정수장을	막여과	

정수방식으로	교체하여	국내	막여과정수시장	규모	확대를	촉진	하였고,	물	재이용	사업	활성

화의	일환으로	하수처리	고도기술을	1일	2만	톤	처리의	중대형	규모시설에도	적용하여	기술	

실증화를	통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세계물시장은	선진국	및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막여과기술,	IT	기반	상수관망	관리기

술	등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개도국에서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다목적	댐과	상하

수도	구축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물산업과	물처리	기술의	차별화된	진출	전

략이	필요하다.	진출대상	국가들의	물분야	투자여건(GDP),	수자원	및	수질현황,	상하수도	

시장전망	등에	따라	4개	권역별로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전

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상・하수도,	담수플랜트	등의	사업에	주력하되,	향후	유역관리,	친수구

역개발	등	통합물관리시스템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물	관련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산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산업	전반

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2013년까지	설립하도록	하였고,	전략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교육센터를	2014년까지	설립하도록	하였

다.	이밖에도	경쟁력	있는	인력육성을	위하여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전문과정을	확대하였

고,	해외	입찰수주에	필요한	전문지식,	위기관리능력,	ODA사업	발굴	등	전문성	확보	및	매니

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물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서비스산업이며,	해외진출	시	리스크가	높아	개별기업의	

역량으로는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확보를	위하

여는	대・중소기업,	공공-민간	등	주요	파트너별	협력을	통하여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

외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2년	정부가	시행한	450여	개의	물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물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국제

시장진출에는	한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범	국가차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	플

랫폼으로	협의체를	구축하여	입찰・국가정보	등	통합정보제공	및	교류와	국내	물기업	기술

력	홍보	등	해외	물시장	개척에	주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흥	국제	물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서	녹색사업	분야의	‘고위급	인력	초청사업(Global	Green	Biz-

Partnership)’을	확대하여	국내	물	전문기업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발주처	고위인사를	초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lobal	Project	Plaza)	행사’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도록	하여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높이도록	하였다.	

물산업	수출기업과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민・관	합동	물시장	개척단’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을	구성,	파견하도록	하여	신규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물산업에는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하므로	재정지원의	차원에서	중국	등	아

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물	펀드(AWF:	Asia	Water	Fund)’

를	조성함에	있어	국제금융공사(IFC),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수자원공사,	민간투자자	및	

해외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	개발형	사업에	협력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산업	수출은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도시수출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물	

자원	및	상하수도의	선진화를	이룬	녹색도시의	수출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향하여야할	최

선의	수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녹색도시는	녹색생활과	녹색산업	및	기술을	포괄하는	지식

산업의	집적체이다.	기존의	도시	인프라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

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도시로서	첨단기술이	적용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

하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사업에서	지식산업	패키지의	경험이	다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최근	이뤄진	사업들은	다분히	녹색도시를	구

성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다.	최근의	경험과	과거	근대도시를	만든	경험이	더하여져	새로운	녹

색도시	지식산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녹색도시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녹색도시	수출은	단순한	건설	시공	수출과	부동산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도시건설과	개

발	전반(full	spectrum)의	지식산업	수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범세

계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가치를	산업의	종합적인	수요처인	‘도시’를	통하여	기획,	설계	그리고	

건설하는	것과	녹색산업과	녹색상품을	연계하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수출은	녹색	

가치와	함께	신기술,	산업을	포함한	한국형	성장	모델을	성공사례로	상품화하여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산업	모델의	수출이며,	궁

극적으로	생활양식과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

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단순한	건축물이나	특정	기술,	상품의	수출에서	벗어나	산

업과	기술	전반의	선진적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	바로	녹색도시	수출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녹색도시에	있어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개발도상국이	도시화를	이루는데	대한민국	표

준도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물관

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그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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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수질	개선	및	통합물관리시스템	등	분야의	신시장을	선점하여	녹색도시의	수출이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던	태국과	알제리를	

대상으로	수출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한	후	진출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였

다.	이때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1단계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타깃시장을	발굴하고,	2단계로	국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

하여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3・4단계에는	양해각서(MOU)	체결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무상으로	추진하여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사업화를	위

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아시아	물	펀드(AWF)	등을	조성하여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

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별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ODA와	EDCF	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연관	사업들과의	연계지원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녹색교통체계	구축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친환경	수송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

환경	수송기술이	수송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최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차	등이	개발되어	수송활동을	친

환경적으로	하고	재생	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기오염,	온실가

스	등을	현저히	감축하여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는	수송활동은	강력한	환경규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친환경	수송기술을	확

보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친환경	수송활동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수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녹색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송활동

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송시스템을	갖추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부터	2009년

의	기간동안	1.43배	증가(7,500만→1억	8,000만	TOE)하였다.	그런데	2009년	교통부문의	에

너지	소비량은	총	3,600만	TOE로	전체에너지	소비량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자

동차의	주	연료인	석유류의	교통부문	소비량은	우리나라	전체	석유류	소비량의	36%를	차지

하고	있었다.	또한	201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살펴보면,	GDP	전망치를	통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추세선에	GDP	전망치를	적용하면	약	1억	2,0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도로	및	자동차중심의	교통물류	패러다임을	좀	더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점에	놓여	있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한	녹색기

술의	개발과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국제시장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R&D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과	관련된	시설・장비・

시스템	개발	투자	확대	및	개발	기술의	실용화와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2009년	제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	제7조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보행,	자전

거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부문	및	물류・화물	부문을	포함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을	위한	기본계획(2011년~2020년)’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와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지방교통	물류발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여,	저탄소・녹색

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

하여	정부는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시행과	자동차	

연비개선	등으로	BAU(Business	As	Usual)	약	1억	600만	톤	대비	34.3%인	약	3,450만	톤을	

감축목표로	세웠다.	이는	정책시행을	통하여	1,426만	톤,	연비	등	기술개선을	통하여	2,024만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간	목표연도인	2015년	배출량은	BAU	약	9,300만	톤	대비	

9.6%인	약	900만	톤을	감축할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부문의	글로벌	선

도국가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도로교통보다	에너지효율이	월등히	높은	철도교통의	선진화	및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4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

망을	통하여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

정하였다.	이	계획은	철도	관련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저탄소・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

응하는	한편,	2010년	9월	발표하였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

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230km/h

급	이상의	고속철도가	2020년까지	2,362.4km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1시간30분대	고속

철도	서비스	범위가	인구의	60%에서	83%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연장

은	기존의	3,557km에서	4,934km로	확충되도록	하였고,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	

전철화율은	60.4%에서	85.0%로	높아지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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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도록	하였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

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도록	하였고,	수도권	고속철도인	수서-평

택	노선,	경부고속철도의	대전과	대구	도심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

속철도	사업을	보다	조속하게	완공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

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기	위하여,	도심으로의	접근이	30분대에	가

능한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

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핵

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引入鐵

道)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동해항・마산신항・여수율촌산업단지・구미산업단지・아산산

업단지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광양항・울산신항・포항	영일신항・군장

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8년	15.9%에

서	2020년	27.3%로	증가되고	화물수송	분담률은	8.0%에서	18.5%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6조	8,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	톤의	CO2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철

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	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조→1,065조	

원)되고,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과정에서	19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3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그야말로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녹색교통으로서	철도망을	확충하는	대신에	물류분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

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협약	대상인	화물차허가대수를	3,800대에서	2014년부터	

2,200대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28개인	물류기업	등을	2015년까지	200개로	대폭	확대하여	에너

지사용량계측	통합단말기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간	2,000TOE	이상	

배출하는	물류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도록	하였다.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지속되는	고유가	국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2012년	5월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여	에너지	소비의	약	32.7%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에서	석유소

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

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교통・물류분야에서	석유	소비를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

로	보고,	우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교통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승

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카	셰어링(Car	Sharing)	확대,	교통유

발부담금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난

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차횟수를	최소화

하고	입석운행을	금지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히	수도권	외곽의	출퇴근	시민

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광역급행버스(M-Bus:	Metropolitan	Bus)	노선을	확대하도록	하였

고,	이를	위하여	운행	중이었던	3개	노선(수원	광교-서울역,	광교-강남역,	인천	청라-서울역)	

외에	3개	노선(김포	한강-서울역,	고양	식사-서울역,	남양주	화도-잠실역)을	추가	운행하도

록	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	3개	노선을	신규로	운행하는	방안을	지자체,	버스업계와	협의하

는	등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요	교통거점에	환승과	더

불어	문화・상업・업무	등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2012년	‘복합환승센터	시

범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공하게	하였다.	동대구역・익산역・울산역・광주송정역・부전역・동래역・대곡역・남춘천

역	등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행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던	138개	터미널을	포함한	모든	시외버스	운행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	예매도	많은	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도

록	시외버스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혼잡한	구도심	도로의	도로폭을	줄

이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대중교통전용지

구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대구시	중앙로,	2010~2013	기간	중에	부산시	동

천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개통	후	2년간	버스이용객이	43.6%	

증가하고	이산화질소가	54%	감소하는	등	효과가	우수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도록	하여	줄어든	도로	폭만큼	보행공간을	넓힘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운전습관만	바꿔주면	연료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	경제운전을	범

국민적	참여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교통・홍보	캠페인	및	녹색운

전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우선적으로	버스・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운전자	약	4,000명

을	대상으로	개인별	6~8시간의	경제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각종	법정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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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운전	내용을	포함하여	연간	8,000명	정도를	경제운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육군,	공군	등	운전자	양성부대	내에도	경제운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전병들의	경제운전	동

참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공공청사	및	각종	행사장	등에	가상체험	시뮬레이터를	갖춘	경제운

전	홍보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교육・홍보를	하는	경제운전	웹사이트를	설치,	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연	3회의	경제운전	연비왕	선발대회,	UCC・표어	공모전,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가	녹색대중교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기반을	확충한	것은	국

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자전거	이용문화의	선진화를	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끔	이끌었다.	4

대강살리기와	더불어	전	국토를	자전거길로	이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전거	레저문화의	선진

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녹색교통으로서	자전거	이용에	국민의	동참을	위하여	2009년부터	매

년	각	지역에서	실시한	‘자전거	대축전’은	국민의	큰	참여를	유도하며	자전거	이용을	증진시

켰다.	국내지역행사로서의	자전거	대축전은	이후	국제적인	‘뚜르	드	코리아(Tour	de	Corea)’

와	연계시킴으로서	녹색교통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	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것	역시	자전거	이

용자	확대에	큰	계기를	제공하였고,	자전거	이용문화를	선진화하는	한편으로	국민	레저스포

츠로서	자전거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	그린스타트	운동과	그린카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미래비전으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천명한	이후,	녹

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시민・산업계・과학계・지방자치단체와	녹색성장	공

동	추진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국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하여	여・야

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은	우리사회	전반

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향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3대	녹색강국	진입한다

는	녹색성장의	국가적	장기목표는	환경・경제・생활	정책을	아우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빠른	정책화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한	일련의	관

련법들의	제도화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	추진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

게	되었다.	

정부가	목표한	2020년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구

현하기	위하여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를	차지하며(2009년),	산업부문에	비하여	감축	잠재량이	많아서	단기간	내에	효

율적으로	대처	가능한	분야이다.	즉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저탄소・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의	녹색생활	습관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이	사회	저변에	자리잡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은	국민의	녹색생활이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의식을	개선하고,	일상생

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이

명박정부는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녹색소비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서	총	14개	녹색생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녹색성장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실천	끌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	지역주민들

에게	녹색성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1.	녹색생활	실천주체	양성	및	확대	

•저탄소	녹색생활	자발적	실천	시민	양성

•대학	내	그린	캠퍼스	운동	전개

•비산업부문(가정ㆍ상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

•녹색생활실천	네트워크	강화

2.	녹색생활	국민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	

•녹색생활	실천수칙	보급	및	실천	캠페인	전개

•쿨맵시	등	녹색직장(Green	Office)	운동	전개

•분야별	녹색홍보대사	활용	유도

3.	경제주체별	녹색소비	촉진

•공공부문	녹색제품	의무구매	기관	및	품목	확대

•산업부문	녹색구매	참여확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보급

•국민생활	전반의	녹색소비생활	유도

4.	저탄소	녹색제품	보급	확대

•인센티브를	통한	녹색제품	보급	확대

•탄소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확대	등	탄소라벨링

•그린	스토어	인증제	도입	및	그린	유통망	확충

14개	녹색생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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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녹색성장	사업’들도	추진하였다.	일례로서	2011

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성에	부합한	녹색교육

을	위하여	시도별	평균	1억	원	내외에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규모	시설사업	조성보다는	마을주변에서	녹색성장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정	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텃밭가꾸기	및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	등을	중심으

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주민공감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화된	풀뿌리형	녹색성장	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녹

색성장	체험기반	구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발표대회	개최	등

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	공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우수모델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들을	통한	여러	가지	생활형	녹색성장	사업들을	통하여도	국민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실천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은	2012년까지	총	33곳의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지역주민,	특히	초・중등학생

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과	실천교육	등을	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2년에

는	공모를	통하여	광주	남구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세대	측정시스템	도입,	대구	

달성군의	독서실	옥상녹화	등	총	30개	생활형	녹색성장	사업들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

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1)	그린스타트	등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강화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녹색생활의	실천이다.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서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을	전

개하였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가정・수송・상업과	같

은	비산업분야에서의	녹색생활	양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운동이었다.	과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절대

빈곤을	극복하였고	산업국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처럼,	‘그린스타트	운동’을	민・관

협치(governance)에	의한	21세기	새로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국민운

동의	전개를	위하여,	2008년	10월	다양한	분야에	속하여	있는	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기업

체	등이	협력하여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이만의	환경부장관,	손경식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이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출

범시켰다.	이후	‘그린스타트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총	226개의	지역에서	4,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민・관협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운동과	저탄소・녹색성

장	비전	구현을	지원하는	국민실천	운동,	그리고	녹색생활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각종	

국민운동을	주도하였다.	먼저	녹색생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범국민적	녹

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미래의	녹색시민인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교과서	‘기후변화의	이해’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였고,	학생	및	일

반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탄소발자국계산기・탄소가계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온라인	종합교육센터를	통

하여는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오프라인	교육센터에서는	직접참여형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능동적	녹색	활동가로서	‘그

린리더(Green	Leader)’를	모집,	육성하였다.	16개	시・도에서	‘기후학교	운영사업’	등을	통

하여	2011년	말	기준	4만	3,920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였고,	2015년까지로	계획하였던	5만	

명	양성의	목표를	2012년에	조기	달성하였다.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녹색교육과	함께	

녹색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였다.	국민	모두가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참

여・실천형	행사를	진행하여	왔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	다양한	참여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전국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실시하였다.	8만	5,230가구의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원

료・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하도록	유도하였고,	감축

실적별	인센티브	제공을	주도함으로써	저탄소	소비문화	정착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

스	감축을	유도하였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출범	4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

다.	첫째,	단기간에	온실가스	줄이기	민・관	파트너십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16개	광역

네트워크와	230여	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	단체	및	기관과	공동으로	녹색생활	실

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50여	개	기업	및	단체와	녹색생활실천	MOU를	체결하였



158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159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고,	녹색여행,	청소년	캠프	등의	공동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둘째,	국민실천형	녹색생활	프로

그램을	발굴,	보급하였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

여	가정에너지	컨설팅,	그린시티	및	그린오피스	만들기,	탄소	줄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보급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PC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개발하여	한

국공항공사,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	서구청	등	기업・단체・기관	등에	2만여	대를	보

급하였다.	셋째,	전국	각	지역에서	녹색생활을	실천・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였다.	5만여	명이	넘는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이들

로	하여금	5만여	가구	이상의	온실가스를	진단하고	및	34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광역네

트워크	교육사업	공모를	통하여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교

육거점	마련을	위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대

상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녹색생

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녹색명절(설・추석),	기후변화주간(4월),	창작동

요제(6월),	녹색여행(7~8월),	쿨맵시(하절기),	온맵시(동절기)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홈페이지・블로그・SNS	등	다양한	매체와	홍보물을	통하

여	녹색	생활	실천을	홍보하였다.

(2)	녹색생활의	인센티브,	그린카드의	탄생과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지난	2007년에	제출된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가정과	상업시설	부문의	온실가

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생

활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정보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린카드제도’,	‘탄소포인

트제’,	그리고	‘탄소성적표시인증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그린카드’는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도입한	신용카드의	일종으로서,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

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

여	국민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하여	

녹색생활과	소비는	번거롭고	귀찮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소비	실천율을	높

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총	CO2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가정이나	상업	등	비산업부

문의	실질적	감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녹색생활을	실

천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를	2011년	7월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

원을	하여	일상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녹

색생활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인데,	연간	약	20만	원	이상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	일부를	환경보호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	상

업(건물)	분야의	전기,	가스	수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녹색소비,	공공부문	인센티브,	일반카드	특화서비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여	국민의	친환경생활문화를	정착시킨다

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출시	이후	2012년	6월	기준	300만여	명이	참여하여	녹색소비・

녹색생활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그린카드’	소지자	1,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린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50%),	환경제품	

구입(46.6%),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66%)	등	카드	소지자의	녹색생활	실천지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그린카드’의	사용	확대를	위한	1단계	녹색유통망의	구축이	완료

되어,	71개	업체	747개	녹색제품에	에코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제공매장을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나	편의점으로	확산,	2012년	5월	이미	3,800여	개의	유통매장에	녹색제품을	식별하

고	포인트	적립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린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

다.	2012년	현재	10개	금융기관,	45개	기업,	182개	공공시설이	‘그린카드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연말까지	그린카드	발급	수는	400만	장,	참여유통매장은	3만여	개,	

녹색	포인트	지급액은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카드’의	또	다른	의미는	실생활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색금융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카드’는	국무총리실의	녹색성장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금융감독원	지정	신용카드	부문	최우수상,	그리고	2012년	카드분야	베스트셀러	

5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녹색금

융의	일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이슈화에	성공하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즉	‘번거롭고	어렵다’는	녹색생활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고	경

제적인	혜택이	된다’는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실천	분위기로	바꿔	주었다는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린카드	제도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그린카드’	발

급	수	500만	장,	포인트	제공업체	4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그린카드제도’의	도입	이전인	2008년,	산업부문에	치중하여왔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비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이끌고자	‘탄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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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	및	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에서

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

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

을	보완하여	2009년	7월1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탄소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부여하며	그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인센티브	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별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	정액	지급하였다.	인센티브

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비	감면,	현금,	그린카드	적립,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되어졌다.	이에	따

라	가정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하기	전	2년	동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5~10%를	줄인	경우,	10%	이상	줄인	경우로	나눠서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이후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때	탄소포인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하여	본격	시행된	2010년	한	하여	동

안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	기준으로	182개	지자체,	약	77만	가구에서	3만	4,980톤의	CO2	감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년	정도	이후에	새롭게	시행된	‘그린카드’와	연계된	

후	참여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기,	수도	등	자료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자체	및	참여자에게	보다	큰	편

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기업에	대한	우호도가	증가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탄

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를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녹색성장	전략을	주창한	이명박정부

는	2009년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탄소성적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점차	소비재를	중심으로	자사의	생산제품에	탄소성적표시	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이	확

대되어,	2011년도	기준	201개	제품(누적	98개	기업,	50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탄소성적표시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저탄소제품	인

증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탄소제

품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최초	인증제품을	출시하였다.	2011년	9월	환경부고시인	‘탄소

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1년	12월	최초	인증대상이었던	9개	기업

의	9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탄소성적표지의	사후관리를	추

진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현장을	조사하고	배출량을	점검하였고,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는	한편	유통시장	물품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이후	탄소

배출량	인증제품의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12년도	유효기간	만료	대상	33개	기업,	

111개	제품에	대한	갱신을	안내하였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지원하

였는데,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증을	확대하고	실무전문가

를	양성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수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인증과정에서의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였다.	

(3)	쓰레기	종량제	등	제도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절약	생활화

199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	실시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에	정착되었고,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제’	역시	활성화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	발생량	

감소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액과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의	총	경제적	편익	비용은	20조	원에	이른다

고	한다.	그	만큼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제’를	통한	사회적	이득은	환경적	측면	뿐만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도	커져,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할	만큼	중요성을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보다	높여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부가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를	더욱	강

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	개선하여	대표적인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역	여건에	맞는	쓰레기	수거방식으로의	전환,	쓰레기・재활용품의	

배출	시간	및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	재활용품	무상	수거	등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개

선하였으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리필제품	사용,	아나바다	운동의	전개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

고	중고물품의	교환사용	및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시행되던	제도의	개선과	강화를	통하여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이	2007년	1.02kg에서	2010년	0.96kg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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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에서	2010년	60.5%로	향상되었고,	매립비율이	2007년	23.6%에서	2010년	17.9%로	대

폭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부가적인	산업적	성과로서	재활용	기술의	진보와	함께	

재활용	처리가	활성화되면서	유색	유리병,	유색	PET병	등의	혼합폐기물	분리기술,	폐기물을	

가공하여	재활용	제품의	중간원료로	생산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재활용	산업도	

발전하였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

다.	생활쓰레기	중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8년	기준	이미	하루에	1만	5,000

톤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반찬문화에	기인하여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기준	0.35kg으로	독일	0.27kg,	영국	0.26kg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특히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	이상이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인구	및	세대	수	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외식	증가,	푸짐한	상차림	선호로	음식점

에서의	과다한	반찬제공	등이	꼽혔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용

이나	환경에	주는	피해가	더욱	큰	만큼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

계별・유통원별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발생

원별	대책과	더불어	발생억제정책의	실행방안으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

거하거나	일정금액을	부과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버린	양에	비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

하도록	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6월	5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	6월	74개	지자

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대책마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1년	100개	지자체에서	2012년	6월	기준	192개	지자체로	증가하였다.	일례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실천	성과를	보면,	정부종합청사	내	구내식당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약	40%	줄었으며,	군부대와	5개	시범	대학교내	구내식당은	각각	48%,	36%의	놀라

운	감량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	3,000여	톤에	이르고	있다.	2008년	대비	

2011년에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2.8%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쓰

레기의	발생량	감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자

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개정하고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억제정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	및	국가경제	성장으로	각종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였다.	기존	

시행	중이었던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

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

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기	

폐기물	부담금	대상은	화장품	용기,	전지,	형광등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플라스틱	제품은	모두	재활용이	어려운	것

으로	보아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

성화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납부와	요율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플라스틱	사업자	부담	완화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2008년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협약에서	정한	해당	플라스틱	폐기물의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

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였고,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플라스틱도	품목별	상이한	재활용률을	고려하여	원

료가	아닌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처리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폐기물부담금	현실화에	

따라	매년	110만	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어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였

다.	또한	재활용되는	양만큼	폐기물	발생이	감소하여	연간	3,000여억	원의	폐기물처리비가	절

감되고,	이에	상응하는	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신규	설치	효과가	나타났다.	

6.	녹색생활	교육	및	녹색성장	전문가	양성

국민의	녹색생활을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시민교육을	통하여	이끌어진다.	환

경보호와	성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고,	녹색성장은	미래	사

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응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리드하여야	할	시대적	필수	

요구사안임을	국민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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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교육과	에너지절약	등	국민	각자가	일상의	생활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녹색생활	교육은	녹색성장의	주창국

인	대한민국의	선진시민교육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녹색교육의	또다른	범주는	가까

운	장래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녹색성장	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융

합적인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생활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녹색교육’	자체를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보았

기	때문이다.	이와	동반하여	녹색교육을	위한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하였다.	우선	

친환경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를	자연친화적	학교로	개선하

는	‘그린스쿨(Green	School)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

육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녹색성장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도

록	하였다.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교

부되는	보통교부금(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하여	교육청별로	자율적	사업비를	편성하여,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친환경	기술	및	공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스

쿨	대상학교	선정기준으로는	주변의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노후된	학교를	우선적으

로,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학교를	중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녹색성장	인재육성이	내실	있게	구현되도록	2010년	1월부터	도

덕・사회・가정	등	기존	교과과목에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2009년	개

정	교육과정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를	신설하여	녹색성장	교육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	교원연수,	녹색성장	선도국가	탐방	등	학교현장에서부터	녹색성장	사회를	준

비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교육자들이	선진	녹색교육과	녹색문화를	체험하

도록	지원하였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교내・외	체험프로그램	실

시하기	위한	‘연구학교’도	시범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지자체	별로	지역	박물관,	과학관에	녹색성장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등	학교	안과	밖

의	녹색성장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녹색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	및	사회

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녹색성장	교육자료들과	체험결

과물	등은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손쉽

게	볼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였다.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	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서	제시되고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적	책무가	있으며,	특히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에	대학	23곳이	포함(12%)되어	있어	대학	

자체가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캠퍼스

의	녹색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2008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원	하에	61개	대학이	모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를	설립

하였다.	대학들의	자율적인	녹색캠퍼스화의	노력에	이명박정부는	2009년	8월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캠퍼스	운동’의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들

을	정책지원을	본격화하였다.	

그린캠퍼스의	활성화	전략으로	①친환경캠퍼스	조성,	②녹색교육	및	연구	강화,	③지역사

회와	협력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대학들의	녹색화	노력을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

였다.	친환경캠퍼스의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녹색경영시스템	확립과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수

립을	지원하여	통합관리시스템과	인벤토리	구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건축물,	시설	및	차량	이

용을	확대하여	나가며	자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표준화

하여	나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재

활용	활동을	지원(녹색동아리,	녹색장학금)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녹색	교육	및	연구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생태・에너지	관련	교양강좌를	확대	또는	

필수화하고	녹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구과학	등	전문	이공계	인력	양성에	힘쓰

며	경제,	경영,	금융,	정책,	법률	등과	접목한	다학제	분야를	개설하도록	유도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초・중・고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

는	교육과정	및	체험・탐구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녹색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통하여	교

육인력	양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들

로	하여금	다음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국적인	그린캠퍼스	운동은	녹색성장의	효과적・체계적	구현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	움직

임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전국	370여	개	대학	중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의	그린캠퍼스	관련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은	70여	개의	대학으로	약	19%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아직	대학의	자율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

이다.	실천에	있어서도	캠퍼스	녹지화나	낙후시설	보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많

은	대학의	참여와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린캠퍼스화	운동이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공급자인	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수요자로서	대학생	개인	차원으로의	녹색교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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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운동의 지원하는 주요 정책들

부처 주요	정책추진	내용

교과부

•대학	단위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2012년	25개	대학	시범적용,	2015년까지	80여	개교로	확대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녹색성장	교양과정	개발

-	대교협	주관,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컨소시엄

•대학	정보공시에	그린캠퍼스	지표	반영	

-	정보공시	필요성	및	관련	항목	검토	중

환경부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

-	2011년	10개	대학	지원

-	2012년	5개	학교	추가	지정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및	감축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대	아시아환경지속발전실천연구소)

-	그린리더십	15개	교과	과정	개발,	3개	과정	운영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	총	10개	대학	지원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	총	3개	대학	지원

국토부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온실가스	다배출	9개	대학교(서울대	등)	및	시범사업	3개	대학교(부산대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사업	진행

대학들의 자율적인 그린캠퍼스 운동의 사례

대학 제목 주요	내용

상지대
로컬푸드	

(Local	Food)

•친환경	유기농	학생식당	운영(지역	유기농산물	구매)

-	수송과정	중	발생되는	탄소	및	에너지	절감

-	안정적인	소비처	역할로	지역	경제와	환경에	동시	기여

서울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008년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를	선언

-	교내	216개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감축	실천을	위한	전략	수립・이행

조선대

그린빌리지	조성,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교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자급자족이	목표

-		그린빌리지	: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온수기	설치로	전체	사용	전기	및	온수의	80%		

충당(전체	111가구)

-	태양에너지	실증연구	:	교내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홍보관을	통하여	견학장소	제공

동국대 옥상녹화사업
•교내	6개동	옥상(1만	764m2)의	공간에	녹지	조성

-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건물내	방음,	단열	등	에너지절약	효과

연세대

·

국민대

캠퍼스	나눔사업

•대학내	폐기되는	불용품을	외부단체와	나눔

-		녹색장터를	개설,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발생	수익금을		

지역내	복지관	등에	기부

어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2009년부터	‘그린칼리지(Green	College)’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녹색인재	교육을	경험하도

록	하였다.	‘그린칼리지’는	대학생들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녹색성장	전문가들의	교육,	교육캠프,	다양한	미션	프로젝트들의	수행을	통하여	‘비전을	가

진	녹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다.	

2009년	처음	모집한	그린칼리지	제1기에는	20개	팀,	85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그린캠

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였는데,	공공기관	및	기관의	녹색성장	사례	및	현

황조사,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의	그린칼리지	제2기에는	20개	팀	88명의	활동단과	10명의	기자단으로	역할을	구분하

여	그린캠프를	통하여	습득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주간	대학・지역사회	내

의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11년의	그린칼리지	제3기는	녹색성장	시대의	예비	대학생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이해

(학습을	통한	이해	제고),	성장(녹색성장과	자아발전),	소통(SNS등을	통한	상호	소통)을	실

현하였다.	24개	팀	92명의	활동단과	기자단	10명이	독서토론,	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통하여	

녹색성장	예비	전문가로	양성되었다.	2011년	3기부터는	그린칼리지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총	634개	팀	2,783명이	지원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그린칼리지가	일방적	녹색성장의	정책	홍보가	아닌	대학생	대상의	참

여형	공익	프로그램으로	인식됨에	따라	녹색성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높일	수	있었다.	

2012년의	열린	그린칼리지	제4기에는	예년보다	확대된	인원	선발,	지원	분야	차별화	및	지

역	안배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활동단은	30개팀(120명)	모

집에	903팀이	지원하여	30.1:1의	경쟁률,	기자단은	15명	모집에	448명이	지원하여	29.9:1의	

경쟁률로써	성공적인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안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발	분야를	세

분화하여	Art	&	Tech(이・공,	자연,	예술	분야)와	Business	&	Policy(인문,	사회과학,	경영

・경제	분야)로	나누고	강화된	지원과정을	통하여	녹색성장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진지한	관

심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였다.	입학식	및	캠프를	통하여	습득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2주간	대학・지역사회	내의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3개에	걸친	미

션	수행(1차	녹색성장	독서토론	및	토론	배틀,	2차	녹색생활	초등학교	실천교육,	3차	전공・

관심에	따른	자유미션)을	통하여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그리

고	졸업생들이	참가한	그린멘토제도를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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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그리고	녹색경영	등	녹색성장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은	결국	능력과	창의력을	지닌	녹색전문가들의	양성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나갈	녹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

여	정규	전문교육	과정의	제도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녹색성장	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녹색성장전문대학원’을	선정하여,	연구

장학금,	교육과정비,	실험비	등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lobal	Green	Crowth	

Summit	2012)에서	특별연설을	통하여	녹색성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

한	녹색성장대학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결과로	KAIST	홍릉	캠퍼스에	‘녹색성장대

학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2013년	가을에	첫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	‘녹색성장대학원’은	장

기적	안목에서	융복합적	녹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	하버드	대학	등	유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녹색정책학과	녹색경영학	등의	교과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가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한	글로벌	녹색전략을	담당하는	‘글로벌녹색성장

기구(GGGI)’,	녹색기술을	담당하는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그리고	2012년	10월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한	글로벌	녹색성장의	재원으로서의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글로벌	

녹색교육을	담당하게	될	‘녹색성장대학원’은	대한민국이	녹색성장	분야에서	영구적인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그동안	녹색성

장	정책을	국제	자산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녹색성장의	정책구상들이	국내에	

자리를	잡기	이전에	이미	국제사회는	우리의	녹색성장	비전을	높이	인정하였으며,	앙헬	구리

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로	칭송하기도	

하였다.

제1절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OECD	각료이사회,	UNEP,	UNESCAP	등	유엔소속	기구	및	G8과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협의체에서	녹색성장은	글로벌	어젠다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

언’은	환경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합의한	최초의	시도로,	환경문제가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로부터	20년	후	1992년	‘리우	선언’에서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기본원칙을	담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국제사

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20년이	지난	지금	주요	국제협의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의제는	바로	‘녹색성장’이다.	

제4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과
녹색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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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미래비전	‘저탄소・녹색성장’	선포	이후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다.	실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세계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안한	

범국제적	의제(agenda)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최초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관련	논

의와	정책에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들은	선도적	케이스로	인정받게	되면서	대한

민국과	이명박	대통령은	공히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1.	OECD	녹색성장	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

2009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

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와	‘녹색성장	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각료이사회(MCM)	의장국으로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녹색성장을	금융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녹색성장이란	이상을	현실로	실

천하는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2012년	5월	@GGGS)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ECD	녹색성장전략	출범에	한국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2011년	5월	@OECD각료이사회)

“한국은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하여	왔다.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한국의	변화

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레이첼	카이트	세계은행	부총재(2012년	5월	@GGGS)

“이명박	대통령에게	글로벌	리더십	분야	상을	수여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자이드	국제환경상	사무국(2011년	3월	@자이드상	수상식)

“한국은	녹색성장의	‘fast	mover’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CO2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한	나라이다.”

-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2011년	5월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출범식)

“제3차	산업혁명은	아시아의	한국이	세계적	기술과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

라들도	한국처럼	탄소경제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제레미	리프킨(2012년	5월	@GGGS)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에	대한	주요	평가	사례	

하였는데,	녹색성장	등	6개	선언문	초안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차례

의	이사회와	협상을	통하여	종합적인	각료성명서와는	별도의	녹색성장에	관한	선언문	채택

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OECD	각료이사회는	그동안	회의결과를	회원국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장요약문	

형태로	발표하여	왔으나,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각료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이날	폐막식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이	별도로	채택된	것은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

다.	1996년만	하여도	선진	정책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OECD에	가입하였던	우리나라가,	

10년이	조금	지나	OECD에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는	의제를	주창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주변국에서	중심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	커다란	사건이었다.

각료이사회는	이	녹색성장	선언문을	통하여	‘녹색’과	‘성장’은	병행하여	추구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경제위기와	위기	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전략의	추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회원국들이	경제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천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이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였던	‘녹색뉴딜	정책’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법’	제정	등으로	선도적인	녹색성장	추진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국가

①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	추진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②	저탄소	기반시설과	청정기술개발등에	대한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여	나가기로	함

③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개선	또는	제거하기	위한	국내	정책개혁을	촉진하여	나가기로	함

④	 노동시장과	인적자본	정책을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녹색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나가기로	함

⑤	녹색	IT	등	청정기술의	개발,	시장메커니즘의	조성	및	개도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⑥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시국	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협약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⑦	개발협력원조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⑧	OECD로	하여금	각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OECD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OECD	녹색성장	선언문(Declaration	on	Green	Growth)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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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위상도	확보하였다.

OECD는	이	회의에	맞춰	‘환경전망	2050	보고서’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체제와	생산・소비	양식을	지속한다면	지구	환경이	한계치를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녹색성장이	그	해결책임을	분명히	하

였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녹색성장은	선

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a	way)’이	아니고	‘유일한	방안(the	way)’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네즈	

포토닉	EU	환경집행위원도	녹색성장을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2.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는	2009년	3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에

의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GGND)’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UNEP는	향후	2년	간	GDP의	1%를	건물의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을	5대	핵심	분야

로	하는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GGND	보고서’의	후속으로	녹

색경제를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였는데,	그	첫	번

째	사례분석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이	선정되었다.	

2009년	9월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

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시킨	값진	시도라고	분석하였다.	특

히	4대강살리기	사업,	녹색기술투자	등	녹색인프라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계획

은	UNEP가	권고한	수준을	능가하는	모범사례라고	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연계	추진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한국의	녹색

성장	비전과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동력의	개발,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생태계	복원	등으로	종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는	

경우	경제시스템의	전환으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

울러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경제를	향한	정책,	규제	및	재정・조세개혁	등	종합적	정책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UNEP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

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비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1월의	‘녹색뉴딜정책’과	중・장기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인	2009년	

7월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비중있게	소개하였다.	UNEP는	한국의	녹색인

프라	분야	투자규모와	신속한	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후	이	UNEP	정책보고서는	

UN의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에	참여하는	20여	개	국제기구	등을	통

하여	국제사회로	전파되었다.

3.	G20	정상회의	합의문	

2012년	6월	G20	회원국과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8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정상

선언문(Leaders	Declaration)’과	‘부속서(Annex)’에	합의하였다.	2010년의	서울	G20	정상

회의와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이	각	국가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

는	주요	의제로서	‘정상선언문’에	포함시켰던	것에서	더욱	발전하여,	‘포용적	녹색성장’	및	‘녹

색과	연계한	성장’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여	질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대안으로	

논의하였다.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	관련	의제가	

정상들	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실제로	정상들	간의	합의	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

로벌	리더십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무와	개발,	양	채널	모두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	됨으로써	에너지-녹색성장(재무채널),	개발(Sherpa채

널)	의제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녹

색성장	개발의제	제안국으로서	G20	내에서	리더십을	높여가고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국제

적	이슈에	관한	국제협력의	조정자(facilitator)로서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교적	리더십과	

국격의	향상을	도모하여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녹색외교’	분야에서	더	이상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로서	선도국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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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녹색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번영	촉진

69.		현	세대와	차세대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하여는	우리는	당장의	경제위기	이후를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성

장,	환경보호와	사회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과	빈곤	퇴치	측면에서	포용적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개선하면서도	개발과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포용적	녹색성장은	보호주의	조치	도입을	위

하여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70.		우리는	개도국이	포용적인	녹색성장	장려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개발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2	UN	지속가능개발회의(리오+20)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G20의제의	일부로서,	그리고	리오+20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사항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관점에서	포용적인	녹색성장에	계속	중점을	둘	것을	약속한다.

73.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이	장기적인	번영과	복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잠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우리

2012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中

제2절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의	비전과	정책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넘어	‘지구촌	모두를	

위한	아키텍처(Architecture	for	All)’로	자리잡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는	녹색성장을	향한	전략(strategy),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technology),	그리고	이를	지원하

는	재원(finance)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임을	인식하고,	전략・기술・재원으로	연결되는	‘그

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	구축에	정책적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과	국제기구화(‘글로벌	녹색성장기

구’로의	전환),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Green	Technology	Center	in	Korea)’의	설립,	그

리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ate	Fund)’의	한국	유치를	완성함으로써	‘그린트라이

앵글’의	세	주축을	구축하였다.

1.	전략: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

2010년	6월	전	세계	녹색성장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그	역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

과	국격을	높여주게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출범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

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대한민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기구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동

아시아	기후포럼(East	Asia	Climate	Forum	2010)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글로벌녹색성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66.		세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강력하고	행동지향적인	조

치를	취하고	UN	기후변화협상에	지속	전념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	규정	및	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

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말부터	칸쿤에서	개최되는	UNFCCC	협상을	주최하는데	감사한다.	코펜하겐합의

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동	합의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재확인한다.	우리	모두는	감축,	투명성,	재원,	기술,	적

응,	산림보호의	핵심이슈를	포함하여	성공적이고	균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로	공약한다.	이에	우리는	UN사무

총장에	의하여	설립된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의	작업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단기	재원합의의	이행을	지지하고	권장한다.

68.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

하는	국가	주도	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부분인	지속가

능한	녹색성장이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기술	활용	등을	통하여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식기술을	뛰어넘

는	양질의	개발전략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	에

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정

에너지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구상들을	지지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연구개발	및	규제조치	관련협력에	대

한	추가논의를	권장하며,	에너지전문가그룹에	진전을	모니터하여	2011	프랑스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다.	우리는	또한	재원을	동원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기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국가적	협력과	국별	입법방향의	조율의	촉진을	지속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녹색운송	및	녹색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합의한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中

는	특수한	국가별	상황과	발전	단계에	맞추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	정책을	구조개혁	의제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OECD,	세계은행,	UN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을	구조개혁	의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현재	조치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평가보고를	한	G20의	노력을	인정한다.	우리

는	2013년에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자기평가보고를	할	것이며,	적합한	담당자들에게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녹

색성장	정책을	구조개혁	의제	및	연관된	국가	발전계획에	통합하려는	국별	노력과	경과를	보고하여줄	것을	요

청한다.

75.		깐느에서	우리는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여타국에서	녹색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저탄소	개발	전략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관련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는	G20	국가들의	노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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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구소’의	창립과	함께	이	기구를	‘2012년까지	국제사회의	항구적	공동자산화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녹색성장	지원,	국제적	민관협력(Public	Private	

Cooperation)의	지원,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	연구	등을	주요	활동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녹

색성장연구소(現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

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등	세계적인	민・관	기구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

을	맺고,	2012년	현재	창립국인	한국을	비롯한	2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

들	중	한국,	일본,	호주,	덴마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독일,	영국,	멕시코,	노르웨이,	카

타르	등	10여	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1대	이사회	의장이었던	한승수	전	국

무총리에	이어	2011년	7월부터	라르스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가	제2대	의장직을	이어	받았

다.	또한	서울의	본부	외에도	코펜하겐,	아부다비,	런던에도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국내

에는	‘한・중・일	협력사업국’과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의	국제기구가	이미	있었지만,	UN이나	주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기구를	설립한	것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처음이다.

2012년	6월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20)의	

부대행사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화	설립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가	창립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2011년	12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토닝-미트	덴마크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등	창립회원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제기구로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한국,	덴마크,	호주	등	7개	공여

국(供與國)과	에티오피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	수원국(受援國)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설립하고	국제기구	전환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설립	2년	

만인	6월	21일	15개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탄생

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	서

울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기구	전

환	이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로	공식	명칭을	개칭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변화협약(UNFCC)	등과는	달리	환경	

전반의	문제가	아닌	‘녹색성장’	문제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bridging	role)로	특화

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2010년	설립된	이후	브라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1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사업	전략을	지원하여	왔는데,	이들	나라	정부에서	

먼저	사업전략을	수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2년	간의	짧은	활동기

간이었지만	성과로서	카자흐스탄에는	농촌지역	정수처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에티오피아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강수량에	의존하

지	말고,	소규모	관개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나라별	맞춤형	녹

색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었고	녹색성

장을	주창한	대한민국의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급속히	확산되어	르완다,	페루,	인도네

시아도	추가로	사업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녹색성장	전략을	모색하

는	창의와	혁신적인	철학으로	민・관	파트너십과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을	위한	‘항구적	자산(permanent	asset)’으로	계속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	전환,	즉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의	탄생은	우리나라

의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진입과	함께	선

진국	위상을	굳히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UN,	국제통화기금

(IMF),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WTO의	전신)	등은	모두	미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들이	1940년대	말에	창설한	기구들인	데	반하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배를	겪었던	한국이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개도국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어	세계	역사에도	특

별한	의미를	남겼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오는	2014년까지	200여	명

의	상근직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4	이상은	한국인이	담당하게	되어	국제기구	진

출을	원하는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기술: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설립

녹색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할	중요한	유산(legacy)인	동시에	지금보다	나은	질적	성장을	보장하

여줄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다.	녹색기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	2007년	1조	

5,000억	달러	정도였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5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녹색기술을	선도하면서	녹색기술	R&D와	정책을	아우르는	총괄	전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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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녹색성장	비전의	탄생과	더불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국녹색기술센터

(GTCK:	Green	Technology	Center	Korea)’	설립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한국녹색기술센

터’의	설립을	위하여	녹색기술정책	총괄	및	조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2011년	8월	주관부처를	‘국가과학위원회’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합동	

GTC설립추진단(TF)’을	발족하였다.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3월	‘한국녹색기술

센터’가	설립되었고,	설립위원회는	초대	소장으로	성창모	전	인제대학교	총장을	선임하였다.	

‘한국녹색기술센터’는	글로벌	녹색기술	융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견인하는	것을	창립비전으로	삼았고,	세계적인	녹색기술	강

국	구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녹색

기술정책의	민간총괄	및	지표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글로벌	녹색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

며,	녹색기술	저변확대	및	홍보활성화에	전력할	것이다.	우선	정부부처의	녹색기술	R&D	기본

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기술	R&D	투자	방향의	자문과	연계한	업

무를	지원하며,	기술별・산업별・국가별로	녹색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GPI모델(Green	

Parity	Index	Model)’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녹색기술	정책의	활용방안과	글로벌	녹색기술	

지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녹색기술	전망분석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보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린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연계한	협력체계

를	구축,	개발도상국에	녹색산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노하우를	이전하며,	‘녹색기후기금

(GCF)’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과	글로벌	국제협력	R&D	추진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녹색기술	분야의	국내외	가교	역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녹색기술	저변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글로벌	녹색기술상(Global	Green	Technology	

Award)’을	제・선정하고,	국민의	녹색생활	전환을	위하여	녹색기술	관련	정책	홍보	등을	통

한	녹색기술	활용・보급에도	힘쓸	것이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개최를	위한	주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재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

응을	지원하는	국제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

변화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	그룹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2월	더반에서의	제17차	기후변화당

사국총회(COP17)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COP16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000

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재원의	조성과	집행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

기금(GCF)’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기금설계방안은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	등	총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GCF)’	설계위원회가	마련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를	둘러

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지구환경기금

이나	적응기금	등이	이미	있었으나,	기존	기금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

러나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

화	특화기금으로	우리가	주창하여	선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비전	및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녹색성장의	전략을	선포할	때부터	녹색성장이라는	대

한민국의	미래비전은	반드시	전략과	기술에	더불어	재원(財源)이	확보되어야	실현될	것으로	

보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칸쿤	COP16에	참석한	이

명박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

성을	역설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바	있었다.	이후	2011년	11월	이명박	대

통령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	추진을	결정한	후,	

서울,	인천,	부산	등을	유치후보지로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후	인천으로	후보지를	최종	결정

하였다.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를	결정한	바로	한	달	뒤인	2011년	1월	이명박	대

통령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COP17을	통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	의사를	국제사

회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	제2차	이사회의	한국	개최와	‘녹색기후

기금(GCF)’의	임시사무국	운영비와	같은	초기출범	비용	지원을	제안하거나	약속하였다.	특

히	이사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한	국제포럼의	제안에	대하여도	세계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리

더십이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력의	일례로서	높이	평가	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2012년	4월	‘국무회의’

에서	‘녹색기후기금	유치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였다.	

2012년	4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스위스・멕시코・폴란드・나미비아	6개국이	‘녹색기

후기금(GCF)’	임시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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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리우+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양자면담을	추진하여	한국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울러	

잠비아	외교부장관,	노르웨이	환경부장관,	이집트	환경부장관,	덴마크	외교부장관,	조지아	

환경부장관,	부른디	부통령,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등과도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때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녹색경제관련	재무장관	세미나’에	주요연사로	참석

하여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재무장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GCF	한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은	후진국에서	50년	만에	OECD국가로	경제	사회	발전에	성공한	경험을	보

유하고	있고	스스로	녹색경제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국가이므로	세계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유치신청	도시인	송도는	신도시로서	친환경적으로	설계,	건

설되었고,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인	우수한	접근성,	최고수준의	IT인프라,	특히	사무국이	

들어설	빌딩(I-Tower)이	오는	9월	완공되어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산림녹화,	4대강살리기	등	녹색성장	정책들의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특히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하였으며,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GGGI)’와	‘한국녹색기술연구소(GTCK)’의	설립	등으로	최근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개

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2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선진국	12개국・개도국	12개국,	총	

24개국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유치국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6개국(선진국:	미국・

스페인・체코,	개도국:	벨리즈・이집트・필리핀)을	선정하는	한편,	유치	후보국	프레젠테이

션도	있었다.	이	프레텐테이션에서는	가장	유력한	유치후보국이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는	프레젠테이션	중	지원을	약속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이사국들에

게	유치	의사를	피력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의사와	한국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1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호소함으로써	이사국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2012년	9

월	평가위원회는	미국	워싱톤DC에서	후보국들을	대상으로	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발

표된	평가보고서는	한국・독일・스위스	3개국에	대하여서만	평가항목	전체를	‘충족(green	

light)’하는	평가를하여	유치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녹

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전략은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여,	2012년	10월	한국의	유치후보지인	송도에서	개최된	제2차	이사회의	표결에서	‘녹

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었고,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당

사국총회(COP18)에서	인준되었다.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는	한국	영토에	비로소	국제기구다운	대형	국제기구를	

최초로	유치한	역사적인	성과였다.	특히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원조	규모	세계	2위인	독일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과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적인	국제기구	유치국가인	스위스

의	기득권을	딛고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

하여	왔던	녹색성장	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이	신장되었음

을	보여준	쾌거였다.	특히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의	폭넓은	지원

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개도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유럽에	편중되었고	아시아에는	전무하였던	환경	관련	대형	국제

기구가	한국에	유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공고하여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기후기금

(GCF)’의	한국	유치로	얻어지는	유・무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글

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와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

장	비전과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전략・기술・재원이라는	‘그린트라이앵글

(Green	Triangle)’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선도국가이며	녹색성장의	중심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

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정치적・외교적인	국력	신장과	국격의	향상을	가져와	우리

나라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와	함께	‘녹

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국제회

의나	올림픽,	월드컵	유치는	경제효과가	단기적이지만	국제기구의	유치	효과는	영구적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개최하는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로	국제회의・숙박・관광・

컨벤션・교통	관련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정주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직원은	적어도	5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

이는데다	각종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형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는	우리나라	젊은이와	전문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

하여줄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	효과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인천발전

연구원(IDI)은	인천	지역경제에	연간	1,90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82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183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쿠(Coup)가	발생하였다.’

2012년	10월	20일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	대역

전	드라마를	지켜본	유럽의	어느	국가	대표가	한	말이다.

최강국의	하나,	그것도	환경	분야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지지	않는다는	불패의	신화를	쌓아온	독일과	한국이	경

쟁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한

국은	‘미션	임파서블’에	성공하였다.	어떻게?	결론부터	

말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녹색성장,	기획재정부를	비롯하

여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녹색성장기획단의	하나된	결속

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삼위일체’로	만

들어낸	결과였다.	

특히	막판	대역전을	이끈	홈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었

다.	투표	열흘	가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가	

각각	작성해	청와대로	가져온	판세분석은	정말	오리무중

이었다.	24개국	중	13개표를	가져오면	이기게	되는	건데	

외교통상부가	지지한다고	분석한	나라	중	일부는	기획재

정부가	불확실한	걸로	파악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가	지

지한다고	분석한	나라는	외교통상부가	믿지	못하였다.	

양	부처	모두	불확실한	나라로	분석한	국가도	물론	다수	

있었다.	이런	애매한	국가가	6~7개였는데	만약	이	표가	

독일로	간다면	필패가	명확하였다.

‘판세	불확실’	보고를	접한	대통령은	그때부터	팔을	걷

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

회의에	이어	그린란드-노르웨이로	연결되는	신북방외교

로	최근	표심과	동향을	읽은	대통령은	이미	보름	전	독일

을	제외한	이사국	전체(24개)에	한국지지를	호소하는	친

서를	보낸바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접전	국가,	요충	국가를	중심으로	입

체외교에	나섰다.	개도국의	표	집결이	우선	관건이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4개국(이집트,	남아공,	베닝,	DR콩고,	

잠비아)은	아프리카	연맹(AU)	차원에서	나미비아	지지

로	행동통일을	표방해왔는데	때마침	한-아프리카	포럼

이	9월	16일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파고들었다.	

한국을	방문한	잠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포럼	

현장에서	아프리카의	표심을	울렸다.	결국	아프리카	국

가들은	나미비아가	탈락한다면	그	다음은	한국으로	표를	

몰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유럽	특히	독일의	표밭으로	알

려진	아프리카의	‘변화’가	희망을	넘어	현실로	다가온	것

이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였다.	멕시코-콜롬비아-벨리즈-

바베이도스가	이사국인	중남미는	라틴의	강호	멕시코를	

밀기로	뭉쳐있었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2개국	이상의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

독일	지지를	확약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어느	국가	정상

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한국

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해당부

처	장관에게	자신을	결정을	알리겠다고	하였고	표결현장

에서	그	같은	지시가	확인되었다.	특히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아미고(친구)’라	칭하면서	멕

시코가	만약	중도에	탈락할	경우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의	연대,	우방-맹방국과의	유대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다.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에	국

제기구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처음부터	한국을	공

개적으로	지지하였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아시아	대망

론에	호응해줬다.	한국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	역시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의	본보기라며	강력

히	옹호해줬다.	이는	한	표	이상의	효과였다.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나라는	비공개를	전제로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지지해줬다.	역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결정타는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에서	3개	국가(독일,	

스위스,	폴랜드)가	후보로	나옴으로	인해	분할(split)가

능성을	간파한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유럽을	직접		

파고들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어느	유럽정상은	“사

실	유럽국가를	찍어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의사를	밝

GCF 유치 역전 드라마 힌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나의	롤	모델”이라며	“한국지지로	즉각	선회한

다”고	밝혔다.	두	표의	득표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또	한	국가는	“전화를	주신	것	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기후변화시대에	지구촌을	위하

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할	것을	약속드린다”	역시	유

럽국가였던	이	나라는	최종투표에서	한국을	지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승세가	보였지만	막판까지	불안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관례를	감안할	때	지지의사를	밝힌	국가	중	20%	가

량은	디스카운트하고	봐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비밀

투표인	만큼	중복지지를	한	국가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웠다.	투표	이틀을	앞두고	최종판세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	표만	더	있으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

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된	유럽	어느	국가의	대사를	접촉해	동향을	

파악하였다.	뜻밖에도	“본국에서	정치적	결정(political	

decision)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왔

다.	이	같은	보고를	접한	대통령은	즉각	정상	간	채널을	

가동,	투표	하루	전인	19일	오후	‘한국을	최종	지지하기

로	하였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사실상	이걸로	승부	끝.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실제	투표를	하는	것은	이사국	대표라는	점에서	리셉션	

현장에서	펼쳐진	스킨십	외교도	주효하였다.	9월	17일	

송도에서	열린	2차	이사회	리셉션	현장을	깜짝	방문한	대

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접어두고	즉석연설을	하였다.	“헌	

옷이라도	얻어	입을까	싶어	구제물품을	타는	줄에	섰다

가	결국	자신의	앞에서	동이나	받지	못하였던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GCF	사무국	유치를	호소하는	자리

에	서게	되었다.	이제는	녹색성장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

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접한	많은	국가	대

표	이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악수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섰다.	어느	아프리카	대표는	“마치	우리나라,	내	얘

기를	하는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20일	오전	10시.	최저득표국가를	탈락시키는	방식으

로	진행된	표결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여기에	걸린	

시간은	한	시간	가량.	예상대로	최종결선에	오른	두	나라

는	한국과	독일이었다.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이	흐르는	가

운데	최종표결	결과가	발표되었다.	

“선출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The	elected	

country	is....	the	Republic	of	Korea).”	투표현장에	있

었던	한국	대표(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동안	숨

을	쉴	수	없었다”고	그	당시의	느낌을	전하였다.

표결결과는	1시간	뒤에나	공식발표되었다.	국제사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표	차이는	밝히지	않고	만장일치

로	한국의	GCF	본부	유치를	지지한	것으로	합의하기	위

한	것이었다.	헬기를	타고	투표현장	부근에	도착해	있던	

대통령에게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마지막	보고를	드

렸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GCF의	유치는	G20	등	정상외교를	통하여	절친

(buddy)들을	만들어온	MB	네트워크의	위력,	국제사

회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녹색성장,	민관

이	똘똘	뭉친	결속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였다.	이로

써	대한민국은	2012년	10월	18일	우리가	주도한	GGGI

의	국제기구	전환,	19일	UN	안보리	진출,	20일	국제기구	

GCF	유치로	이어지는	‘빅	위크	(Big	week)’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상협(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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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1.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다자간의	협력의	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양자	간	혹

은	소수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의제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력에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주도하

는	의제로	핵심	외교관계를	설정하여	나가는	‘녹색외교(Green	Diplomacy)’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녹색성장동맹(Green	Growth	Alliance)’이다.	

2011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한국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동맹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을	맺고,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를	비롯한	양국	정부・기업・연구소	수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

다.	양국은	녹색성장동맹을	기반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협력을	통하여	동맹

을	구체화하여	나가기로	하고,	그	첫걸음으로	우리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현대

차와	코펜하겐시,	KAIST와	덴마크	공과대학간	양해각서	등	9개의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양

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의	청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양국이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상의	방안이	녹색성장임을	인식하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

적	확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개도국의	기후변

화	대응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코펜하겐	지소를	개설하였

고,	덴마크	정부는	민관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녹색성장포럼(GGGF:	Global	Green	

Growth	Forum)’을	발족시키고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1차	‘글로벌	녹색성장포럼(GGGF)’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1년	11월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	민・관・학	분야	녹색성장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의	국제

적	확산을	공동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연례회의

는	매년	10월	덴마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차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

무총장,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덴마크,	멕시코,	브라질	등의	총리ㆍ장관

급	정책결정자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	서남표	KAIST	총장	등이	참

석하였다.	주재국인	덴마크	측에서는	덴마크	왕세자,	신임	토르닝-슈미트	총리	및	쇤댈	외교

부장관,	기후・에너지장관,	개발협력장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신임	덴마크	총리는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을	위하여는	국제적인	리더십,	각국	내부적인	책임성,	민간분야와의	더욱	

친밀한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며,	녹색성장의	핵심은	바로	협력과	혁신적	사고에	있다며,	

그간	‘녹색	논의(green	words)’는	많았으나	이제는	이를	‘녹색	행동(green	action)’으로	발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양국	간의	보다	친밀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동맹	체결	1년	뒤인	2012년	5월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

다.	김황식	총리와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HRH	Crown	Prince	Frederik)를	비롯,	양국	정

부,	기업,	연구소의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그간	양국	간의	협력	성

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맹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덴마크	왕세자

의	방한기간에	맞춰	개최하였다.	덴마크는	1997년에	이미	에너지	자급을	이루어	내고(에너지

자급도	1970년대	초	1%→2007년	132%),	205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

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소비량의	절반을	풍력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지	몇	년	안	되는	짧

은	기간	내에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	조직,	추진	전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

하였고,	특히	2012년	5월에는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매

우	역동적으로	녹색성장을	구현하였다.	이처럼	‘First	Mover’인	덴마크와	‘Fast	Mover’인	한

국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양국	간	녹색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한	‘한

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협력의	범위를	과학기술,	조선,	축산	분야	등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민・관	기관들	간에	14건의	협력서를	체결하

였다.	

우선	양국은	향후	녹색성장동맹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하여	나가

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정	문안에	양국	외교부가	가서명하고,	2012년	10월	덴마크

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녹색성장포럼(GGGF)’을	계기로	정식	서명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녹색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양국	정부	간에	총	6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덴마크	과학혁신고등교육부는	지난	1차	회의	합의에	따라	‘한・덴	과

학기술혁신고등교육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추진	기

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의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와	‘덴마크	전략연구소’는	‘연구협

력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연구기관	간의	녹색기술	공동연구를	위하여	2013~201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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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체결한	협력양해각

서에	기반하여	E-Mobility,	녹색교통	분야의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덴마크공과대(DTU)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양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등에	관한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작년	제1차	회의에서부터	활발하였던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

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경제성장부는	최근	조선분야의	환경규제	강화와	고연비	선박	수요

의	확대에	대응하여,	조선해양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친환경선박(Green	Ship)개발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고,	전경련과	덴마크	경제인연합회는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덴마크	

산업계의	녹색경영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

러	선진	축산시스템을	보유한	덴마크와의	축산산업	분야의	녹색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덴

마크의	선진	축산시스템	도입과	친환경	도축시스템	협력	등을	위하여	양국	축산	관련	기관과	

기업간	4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과	덴마크는	이	같은	양국	간의	긴밀한	녹색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를	통한	국제협력,	국제다자회의에서의	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한층	강화하

여	나가기로	하였다.	

2.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및	녹색성장지식플랫폼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의	주창국인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	그리고	경험을	국

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얻어진	‘지식(knowledge)’을	국제적인	자산으로	축적하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뿐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정책적	경험들

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얻어진	‘이익’이	보다	큰	‘공익’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믿음

과	녹색외교로	얻어진	외교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제

로	한	지식공유의	장인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미래공동체・지식네트워크라는	개념	아래	녹색성장	분야의	‘다보스포

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6월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서

밋(GGGS)	2011’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	1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OECD	창립	50주년	

등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은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의	기후변

화	협력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나라가	선도하여	온	녹색성장의	지구적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로	시작된	서밋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놀린	헤이저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압둘	자네	유엔	아프리카경제

위원회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월드뱅크	부총재,	트레버	마뉴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기획

위원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민간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태양광	회사인	중

국	썬텍의	스정룽	회장,	일본에	자연	에너지	바람을	몰고	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세계적	

에너지효율화	기업인	덴마크	댄포스의	오르겐	클라우젠	회장	등	녹색기업가들이	대거	참가

하였다.	

세션별	논의	주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GGGI와	새로운	협력	체계,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지구	책임적	문명을	위한	글로벌	

협력	등으로,	녹색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도

와	의의를	견고히	하는	한편	관계자들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	2011’에서는	한국과	OECD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한국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과	관련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New	Partnership	and	Leadership)’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현재와	도전과제,	G20	서밋의	연속선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중장기적	글로

벌	이슈에	대한	G20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5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공동으로	두	번째	서밋인	‘글

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을	개최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국제	지식사회의	조명을	받았던	이	

•세션	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	분과세션	1-1.	지구	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	분과세션	1-2.	2011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세션	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	체계

•Press	Moment	-	OECD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	출판기념회

•세션	4.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세션	5.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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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밋은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에	있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하

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각국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동시

에	녹색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에	보다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에는	아노트	통	키리바티	대통령,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아킴	스타이너	UNEP	사무총장,	칸데	윰켈라	UNIDO	사무총장,	레이첼	카이트	세계은행

(WB)	부총재,	루이	포숑	세계물위원회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세계적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	제프리	삭스	교수	등	각계	분야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총	4개	분야에	걸친	전체세션

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멘텀,	정책추진	성공사례,	장・단기	비전과	전

략	추진	등에	대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펼쳤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의	지식	공유를	위하여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외에

도	보다	개방적이고	네트워크화를	도모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의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들을	많은	개

도국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	멕시코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세계은행(World	Bank)	등	4개	국제기

구가	녹색성장	이론	및	정책	등에	관한	연구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녹색성장지식플

랫폼(GGKP)’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다.	

무엇보다	기존의	국제기구들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신생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GGGI)’가	공식적으로	힘을	합하여	공동관심사를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는	의의가	컸다.	국제적인	지식네트워크로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은	녹색성장	이

론과	실천	사이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각국이	녹색경제로	이행하도록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학계	및	연구소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성장	연구,	분석의	장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개도국	녹색원조(Green	ODA)의	확산

1.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및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

개발도상국가들은	홍수,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와	자연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환경에	처하여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

루었으나,	일부	지역은	주거,	에너지,	식수,	하수	처리와	같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여	심각한	

물	부족	및	위생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0	Asia	Pacific	Disaster	Report’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보다	4배	이상	많으며,	유럽	및	북미의	무려	25배에	달한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취약한	아시아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

격한	산업화로	에너지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가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2008년	8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하여	‘동

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8년	

12월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

너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실행하여	나갔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은	개

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아시아의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	협력

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원조	성격의	외교적	사업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총	2

억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의	자금을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지원하였다.	

•세션	1.	신산업혁명으로서의	녹색성장:	비전과	도전과제

-	분과세션	1-1.	물	안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	분과세션	1-2.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원에	대한	금융	방안

-	분과세션	1-3.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Press	Moment	-	세계은행	‘녹색성장보고서’	출판기념회

-	분과세션	2-1.	녹색성장과	언론의	역할

-	분과세션	2-2.	녹색성장과	지식플랫폼을	위한	연구	의제

-	분과세션	2-3.	녹색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적	체계

•Press	Moment	-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세션	2.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

•세션	3.	국가리더십을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강화

-	분과세션	3-1.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역량배양	지원	강화

-	분과세션	3-2.	해양	및	어업	협력

-	분과세션	3-3.	지속가능한	에너지	교역

•세션	4.	2012	및	향후	행동지침(Action	Agenda	for	2012	and	Beyond)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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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은	이명박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기술	지원,	정책	컨설팅,	프로젝

트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다양

하게	진행되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파트너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줄이는	한편,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와	국제	사회의	기후변

화	대응	요구에	스스로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파트너	국가와	공

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추구하였

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과	함

께	하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물,	저탄소에너지,	저탄소	

도시,	폐기물,	산임과	바이오	매스	등	5대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파트너국의	입장에서	구체적,	지속적,	실행	가능한	지원을	원칙으로	즉,	각	국가와	지

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파트너국의	입장에서	그	나라가	우선

순위로	요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파트너국의	의지와	여건,	관리	및	평가	용이성	등

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하여	수혜

국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	이후	10개국	대상,	20개	프로젝트형	원조(2008년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진행	사업	포함,	13개국	31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의	향상된	국격,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	한

국전쟁	후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역사적인	은혜,	그리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

한	자신감	등을	기초로	오는	2020년까지	ODA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녹색	ODA가	차

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글

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의	특별연설을	통하여	2009년	개시되어	2012년으로	종료되는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에	이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	ODA’	

총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GGGP: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을	조성하여	국제협력에	보다	더	크게	기여하여	나갈	것임을	천

명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의	지원을	경험삼아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GGGP: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은	국제적인	양자간,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효율적	발전과	전력망	구축,	에너지	저장시스

템,	재생	에너지,	녹색	교통과	건물,	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여	나갈	예정이다.	또

한	‘한국녹색기술센터(GTCK)’를	국제적	기술협력의	가교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반도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녹색성장의	주창국으로서	개도국

의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국제원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2.	개도국	해외원조의	양적・질적	확대

‘녹색	ODA’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비전	및	정책이	국제원조로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자

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자원

의	효율적	이용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배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원조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변화	및	재난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프로젝트 사업 목록

국가 사업명 중점분야

인도네시아

연료전지활용	발전소	건립	시범사업 저탄소	에너지

팜오일	폐기물(폐수	및	팜부산물)	친환경처리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한국ㆍ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베트남

부온호지역	식수공급시스템	확장	및	개선사업 물관리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사업 폐기물처리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타당성조사사업 저탄소	도시계획

몽골

바룬우트르시	난방	및	온수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저탄소	에너지

울란바트로시	도시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사업 폐기물처리

바얀누르지역	호수	및	수자원	복원사업 산림/물관리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정보화	구축사업 물관리

울란바타르	뉴타운	용수공급ㆍ수자원이용	효율화사업 물관리

필리핀

보홀지역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연구센터	건립사업 저탄소	에너지

목재펠렛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 물관리

농업용수	확보ㆍ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소규모	저수시설	건설사업 물관리

캄보디아 태양열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 저탄소	에너지

타지키스탄 흐름식	수력발전소	타당성	조사	및	구축사업 저탄소	에너지

스리랑카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사업 저탄소	에너지

통신해양기상위성	데이터	수신분석시스템	개발사업 저탄소	도시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개펌프	및	홈시스템	지원사업 저탄소	에너지

피지 재생에너지	개발프로젝트	사업 저탄소	에너지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관련	복합사업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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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과의	녹색	협력	강화	및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

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녹색ODA’는	무상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과	유상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물관리,	산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기술협

력	및	역량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EACP)’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은	2009년	9월	수립한	‘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에	의거하여,	개

도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가	비교유위를	가질	수	있는	녹색성장	분야를	최우선

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소수력을	6대	녹색성장분

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향후	5년간	지원	총액의	

3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인적자본	분야의	지원을	강화

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녹색	ODA’는	이명

박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및	정책	추진을	맞아	급속하게	양적・질적	성장을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녹색	ODA’	지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5,500만	달러에

서	2010년	1억	2,700만	달러로	2.3배	증가하여	연평균	35%	증가로	우리나라의	여타	종류의	

대외원조(ODA)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수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될	것이다.

2009년	이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사업	추진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원이	증가하여,	무상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이	2008년	1.2%에서	2010년	23.7%로	급증하였고,	유상지원은	태양광,	풍력,	바이

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시	우대지원제도를	도입,	1

인당	GNI	3,975달러	이하의	하위	중소득국에	대하여는	무이자,	기타국가	0.05%p	추가	인하,	

5년	이내에서	거치기간	총	15년	이내로	추가	연장	등을	통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였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외원조(ODA)의	기본계획	

중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조	2,000

억	원의	지원규모로	26개	중점협력국에	65%를	배분하고	특히	상위	10개국에	45%를	집중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80%의	재원을	배분하고,	국제금융기구(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협조융자에	20%를	배정하였다.	특히	26개	중점협력국가와의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서	녹색과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녹색협력을	체계화하고	있다.	2011년에

는	베트남에	녹색성장과	환경,	가나에는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솔로몬군도

에는	지속가능성장	기반조성	및	산림녹화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각	국가별	여건을	고

려하여	녹색성장	과제에	반영하였고,	개도국	내	우수한	녹색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무

상	타당성조사	및	개발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201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대상	중	녹색성장	

분야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수자원	계획	수립),	남아공(에너지・수자원	인

프라)	등	6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녹색	ODA’	유관기관	및	민관	협조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출입은행(유상원조)과	KOICA(무상원조)	간	정례협의회를	반기별에서	격월로	

확대	운영하고,	유・무상	원조기관의	공동	사업발굴단	파견으로	지원의	시너지를	제고하며,	

민관	공동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녹색사업	진출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대외원조(ODA)를	통하여만이	아니라,	주요	녹색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도	대한

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여	꾸준히	높여왔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하는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에	2010~2014년간	750만	달

러(연간	185만	달러)를	출연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미래탄소펀드(FCF:	Future	

Carbon	Fund)’에	2010~2013년간	2,000만	달러(연간	500만	달러)를	출자하여,	총	2,75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다.	지난	2011년	9월	세계은행과의	‘녹색성장	협력MOU’	체결을	통하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원천기술은	갖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녹색성장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와	같은	출발선에서	녹색성장	시대를	열게	됩니다.	

녹색성장	시대에는	지역	간에도	유불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녹색성장	산업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녹색성장	시대에는	정부도	기업도	지역도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역발전	주간	개막식(2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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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전(Vision)’에서	‘레짐(Regime)’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의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태동하였다.	시작은	두	단어의	말	

뿐이었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이	품고	있는	원대한	비전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서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였고,	국제사회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보편타

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	5년의	임

기	동안	추진하였던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의	근간에는	바로	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비

전(Vision)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제도화하여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를	대

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와대	대통령	비서진으로	

‘녹색성장기획관(구	녹색성장환경비서관・미래비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

장위원회’(2009.2)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	기획과	추진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6개	시도별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체제

도	갖추었다.	또한	33개	부・처・청의	국장급	그리고	16개	시도의	실국장급으로	녹색성장책임

관을	지정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아울러	금융・산업・과학기술・IT・

생활	등의	5개	녹색성장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5장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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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과	개도국간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	활동	및	녹색분야	연구・투자	등에도	지원하기

로	하여	세계은행	내에	한국	녹색성장협력	신탁기금을	설치,	2012년부터	4년간	총	4,0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밖에도	기후변화협약(UNFCCC),	UN환경계획(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UNCBD)	등	환경관련	다자기구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인류적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형	선진	경제사회구조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브라질	리오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공식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9대	국회	개원	연설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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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표과	동기를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

년	계획’(2009.7)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9.11)를	설정하였

다.	국가전략은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변모시킨다는	비전		하에	①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신성장동력	창출,	③삶의	질	개선

과	국가위산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삼아	10개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또한	5개년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기간	동안	국가전략	달성을	위하여	추진

할	세부과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을	담고	있었다.

녹색성장의	계획과	목표	추진을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근거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2009.6),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2009.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4)의	제정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2012.5)	역시	여

야를	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제도화함으로써,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

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틀을	구축하였

다.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의	제도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고,	녹색분야의	신성장동력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잡았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성장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녹색성장체제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견국가(middle-power)로서	

‘녹색외교(Green	Diplomacy’의	지평을	열었다.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협력에서	선도역할을	하

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Early	Mover’	선언(2008.7)	이후,	녹색	‘전략(strategy)’을	설

계하게	될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2010.6)와	녹색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사(2011.8.15)

‘기술(technology)’	개발을	이끌어	갈	‘한국녹색기술센터(GTCK)’(2012.3)를	출범시켰고,	불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녹색	‘재원(finance)’이	되어질	‘녹색기후기금(GCF)’(2012.10)	본부의	

한국(송도)	유치를	성공시키면서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한국	땅에	구현하였다.	

즉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Green	Gowth	Vision)은	선진	일류국가로서의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로	구체화되어	선진국으로의	도

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2008년	 7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선도역할(Early	Mover)	선언

	 8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선포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2050)’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2013)’								

	 11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발표	

	 12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년	 4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

	 6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	출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

2011년	 4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체결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1’	개최

	 1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의원입법)

2012년	 3월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출범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2개최

	 10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한국(송도)	유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로	출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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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의미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체제를	완성하여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녹색화’된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녹색성장

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파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에의	적응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이루는	과정

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가능케	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

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임기	5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

하여	냈고,	인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하여	국내외적

으로	광범위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서	고민을	시작하였던	국제사회로부터	녹

색성장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대한민국은	‘저탄

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실현하여	나간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환경위기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고	저성장의	그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었던	모든	국가들에게	그야말로	전	지

구적	차원의	필수적인	대응전략이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역시	건국	이후	지난	60년간	숨	가

쁘게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위하여	달려왔지만,	새로운	6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지난	시대와	같은	발전양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앞에	‘환경’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성장’의	가치로	덮을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

며,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	자체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성공적인	산업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성장이	환경과	조화될	수	있다는	비전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하겠다.	

녹색성장으로	다시	한	번	기적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적	차원을	담은	정책들을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수자원,	재난,	재해,	농업	등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강화되었다.	특히	4대강	복원사업	및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등	200년	

빈도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	기반을	조성하였다.	고온	적응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수확・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기상예보의	정

확도가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신뢰성이	높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있다.	

도시의	공기	질과	좋은	물	비율이	높아지고	친환경	공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

었다.	수질	및	수도권	대기질	향상에서	보듯이	환경	친화적인	삶의	기반이	충실하여졌다.	2007

년	75%이던	좋은	물	비중이	2011년에는	78%로	높아졌고,	2007년	65마이크로그램이던	미세

먼지가	2011년	54마이크로그램으로	줄어든	것이	좋은	예다.	

4대강	및	유역의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울러	강변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는	1,800km의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국민	소통과	건강,	그리

고	녹색생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우리	국민이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대응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과	환경과	성장이	양자택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서는	얼마든지	둘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였다는	점이다.	녹색교육의	보급,	쇼

핑백	근절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린카드의	보급과	친환경차와	녹색소비의	증가,	자전

거	여행과	도시농업	등	친환경	여가활동의	확산	등으로	국민생활의	녹색화가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정부가	녹색생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를	보면,	2008년	‘탄소캐시

백제도’,	2009년	‘탄소포인트제도’,	2011년	‘저탄소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에	그

린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분야에서는	2010년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1등급	의

무화’,	2011년	‘건축물	친환경인증	의무화’와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	구축’	등의	조치가	이루

어졌다.	

국민의	호응도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이어	2위를	기록한데서	알	수	있듯이	녹색

성장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2012년의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96%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가	43%

에	달하며,	녹색성장	정책지속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97%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하

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론조사에서	95%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응답

자가	찬성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정책이	

있었는지	반문하여	보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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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27개	녹

색기술을	중점	투자대상	기술로	선정하여	조세,	재정,	금융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대	핵심	기술에	대하여는	대규모	R&D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기초	및	원천	연구

를	장려하였다.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및	배분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하여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나갔

다.	또한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유인체제도	구축,	운영하였다.	이

러한	정책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는	2007년	이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업체	수에서는	2.2배,	고

용인원에서는	3.6배,	수출액은	5.9배	그리고	민간투자는	5배	증가한데서	알	수	있듯이	가시적

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공공녹색구매가	2009년에	2조	원로	증가한	것도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정부의	녹색	R&D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과의	녹색기술격차가	대

폭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30대	그룹의	녹색투자가	2013년까지	22조	4,000억	원에	달할	전

망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의	녹색투자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현저한	성과를	보이는	부문은	신성장동력	분야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

공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	LED	소자	생산	세계	2위	달성,	세계최고	수준의	CO2	포집	

원천기술	확보,	국내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출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들	수	있다.	

기업의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에너지	효

율제품의	보급과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기업	간에는	녹

색경영이	확산되었다.	OLED	TV	및	LED	조명,	2차	전지,	태양광	및	풍력,	원전	플랜트	등에서	

이룩한	괄목할만한	생산	및	수출	실적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

다.	2011년에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와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공장이	준공되었으며,	7

대	기상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원전수출	유망국가가	되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물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되었

다.	아제르바이잔과	몽골에서	‘물	랜드마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태국,	알제리,	인도네시

아,	베트남과	중국은	4대강살리기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	대한	물	산업수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치를	보면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121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2011년까지만	보면	녹색투자로	7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는	같은	

돈을	비녹색부문에	투자하였을	때	창출될	일자리	52만	개보다	24만	개가	많은	것이다.	녹색부

문	중에서도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고용

유발효과로는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부문이	가장	높게	나온다.	이러한	수치는	추정	방법

의	불완전성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치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정책	추진	4년의	또	하나의	성과로서는	녹색성장이	글로벌	의제로	자리	잡고	한국

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선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에	이

르렀다는	점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하여가면서	무엇보다	국외적으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제고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선언한	‘녹색성장	선도자

(green	growth	early	mover)’가	되겠다는	약속,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총회에서는	‘온실가

스감축은	내가	먼저(greenhouse	gas	reduction,	me	first)’	하겠다는	약속	모두를	모범적인	정

책	집행으로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녹색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아울러	‘동아

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과	녹색외교	행보를	통하여	2009년	8월	UNEP는	‘한국녹

색성장보고서(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anl	Vision)’를	통

하여	우리나라를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공인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OECD	각료이사회

는	‘녹색성장종합보고서(Green	Growth	Strategy	Synthesis	Report)’를	통하여	저탄소・녹

색성장을	핵심미래전략으로	선포하였으며,	2011년	4월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녹색성장동맹

(Green	Growth	Alliance)’을	체결하였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의	의제	합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2012년	G20	로

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도	녹색성장을	핵심의제로	채택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은	이제	국

제사회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하는	의제(agenda)로	자리	잡은	한편,	우리나라는	의제를	

주도하는	녹색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	선진국들의	모범경영(best	practice)을	배우기	위하여	OECD에	가입하였던	대

한민국은	가입	직후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의	취약성과	금융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겪는	수모를	감내하였다.	그러나	OECD	가입	12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은	‘저탄

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주창국이	되었다.	그리고	OECD	및	G20	정

상회의를	통하여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인류가	공유하는	새로운	세계적	자산이	되게끔	선도하

는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202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03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제3절			앞으로의	과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

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였다.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이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동반	성장을	이룸으로써	세계인이	존경하는	‘녹색문명국가’	건설이다.	

이를	위하여는	환경과	성장의	상생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에	더하여	성장과	복지사이의	동반

성장,	복지와	환경	사이의	공생발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번영이자	전	인류의	공영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성장과	환경	및	자원	그리고	복지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켜	나감

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인류문명을	기후변화	및	환경・자원	위기로부터	구하고	세계경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글로벌	녹색성장체

제(Global	Green	Growth	Regime)’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을	지난	5년간	의욕적으로	구사하여왔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거듭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확실성도	여전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뿌리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은	특정	정권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겨우	그	시작	단계를	벗어난	단계에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이명박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녹색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민여론적,	제도적	틀을	구

축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의	제안을	국민과	여야	정치인

의	절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지지하여	주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행복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	성장은	국가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프레임

으로	정권이나	세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완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러	정권은	물론	여러	세

대에	걸쳐	꾸준하게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50년에서	100

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고	말하였다.	이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특정	정권

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민적	지지를	기반

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동	패러다임

을	글로벌	자산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녹색성장체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외교적	노

력을	지속하여나가야	한다.	

녹색성장체제의	구축은	단기간에	완성될	과제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

여야	한다.	나라	안에서는	관과	민을	아우르고,	전문가,	기술자	및	기업인들이	함께,	그리고	밖

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녹색혁명의	시대를	맞으며	우리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면서	우리	삶의	매트릭스도	

통째로	바뀌고	있다.	문명사적인	변화는	인류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녹색성장은	지구와	인류,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힘이다.	녹색성장,	

그	위대한	과제는	이제	차기	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적	유산(legacy)이자	사명(misson)으로	남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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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

루어왔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철강과	조선산업,	1990년대	IT산업	등	각	시

대별로	산업의	중심을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성장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

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미리	읽고	착실하게	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덕분이다.	

정부도	산업의	흐름에	맞게	민간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병

행하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받게	되었다.	특히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촉발한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제공

하기	위한	국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우리	경제를	세계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특히	젊은	세대가	꿈을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기	위하여	기술적	진보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신수종사업(新樹種事業)	분

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제1장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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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하여	불어	닥친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위기	대처를	넘어서,	새롭게	성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

고	시장	선점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를	추구하여	대한민

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위기	이후를	대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여야만	하였다.	이

를	위하여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가는	한편,	제조

업・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	구분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또는	서비스업종	

간	융합(convergence)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3월	민간	중심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산업분야	전문가들과

의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제조업	중심의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	하였다.	신성장

동력기획단은	서남표	KAIST	총장을	단장으로	하여	지식경제부	소관부야를	위주로	약	360

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이	논의하여	선정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는	①에너지	환경(태양전지	등	6개),	②수송시스템(그린카	등	2개),	③뉴

(New)	IT(반도체	등	5개),	④융합신산업(로봇	등	4개),	⑤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1

개),	⑥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등	4개)였다.	

이	선정결과를	가지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팀원으로	하

는	범정부신성장동력	TF를	구성하여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민간기획단에서	

제안한	건의	과제와	각	정부부처가	추가로	발굴한	109개의	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

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각	

부처에서	제안한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미래기획위원회	4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

문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심의,	선별하고,	중요	원천기술	및	녹색기술	R&D의	반영을	위하

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는	지금	이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고	창조적으로	투자하여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신성장산업과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발	앞서	친환경	고효율의	녹색산업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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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사유

분야 신성장동력 선정	사유

녹색기술산업

1.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잠재력	등

2.	탄소저감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3.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	시장	유망	등

4.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5.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6.	첨단그린도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융합산업

7.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8.	IT융합시스템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9.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10.	신소재・나노융합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12.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15.	녹색	금융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16.	콘텐츠・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17.	MICE・융합관광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신성장동력화 시기 구분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시장	성숙도가	높아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원천	기술	등	기술력이	있어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

시장	형성은	초기이나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

•	신재생(조력・폐자원)

•	방송통신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글로벌	헬스케어

•	MICE・융합관광

•	첨단	그린도시

•			신재생에너지(태양・연료전지)

•	고도	물처리

•	탄소저감에너지

•	고부가	식품산업	

•	LED	응용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SW

•	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	탄소저감에너지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	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

•	응용	기술개발

•	제도개선

•	투자환경	조성	등

•	핵심기술	선점

•	시장창출	등

•	기초원천기술	확보	

•	인력양성	등

차원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녹색성장	등	친환경	융합화를	준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

로운	성장비전을	제시한다는	청사진	아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녹색기술산업(6개	신성장동력)’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

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를,	‘첨단융합산업(6개	신성

장동력)’에서는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하여	기존	산

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그리고	‘고부가서비스산업(5개)’	일자리	창출	잠

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분야를	중요한	기준으로	두어	이들	3개	산업분야에서	17개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선정

한	것이었다.

선정된	신성장동력	사업은	각	부처별	제안	사업들	중	시장성과	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

으로	삼고	녹색시장과의	연관성을	보조척도로	활용하여	발굴하였으며,	시장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	목표시기를	5년	이내의	단기,	5년에서	8년	사이의	중기,	그리고	10년	내외의	장기	

등으로	명확히	하여	신성장동력	사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이미	민간부문의	자체	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기술발전

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즉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및	제도	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및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	기업군은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역점을	두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전략이었다.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요’	측면에서는	①시장창출을	위하

여	법령・세제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②초기	시장창출을	위하여	공공수요	활용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③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조기	구

축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①R&D자원

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②‘모방・추격형	전략’에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

환하여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③분야별	맞춤형	우수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성장동력	전략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기본전략으로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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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고,	제시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범정부적	계획	추진을	통하여	기업이	중장기적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제조

업	일변도의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의료・금융・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도	산업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수출형	제조업과	내수형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을	동반한	‘질좋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노

무현정부가	추진하였던	‘차세대성장동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한계점을	극

복,	보완하여	성장동력정책을	발전적으로	재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기존 ‘차세대 성장동력’과의 비교

구분 17개	신성장동력(2009.1) 10개	차세대성장동력(2003.8)

분야 제조업・서비스업	망라 제조업(IT위주)

주요	정책수단 R&D,	시범사업,	제도개선,	세제	 R&D	위주

추진부처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무총리실	총괄)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제2절			200개	세부추진과제

2009년	5월에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R&D	기술개발,	

금융・세제지원,	인력양성,	시장창출	등	200개	세부추진과제를	부처별로	마련하여,	본격적으

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종합

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70만	명의	신성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중

소기업청	주도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신성장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	주도로	7,185억	원	규모(정부	1,000억	원)의	신

성장동력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였다.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추진과제

연번 과제명 완료	시기 주관	부처

1-①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2013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② 고효율・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2018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1-③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2011 지식경제부

1-④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⑤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2018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1-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2011 지식경제부

1-⑦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2020 지식경제부

1-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도입 2012 지식경제부

1-⑨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2018 지식경제부

1-⑩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2012 지식경제부

1-⑪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2018 국토해양부

1-⑫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 2021 농림수산식품부

1-⑬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2013 국토해양부

1-⑭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2013 국토해양부

1-⑮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⑯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⑰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2013 환경부,	지식경제부

1-⑱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2018 교육과학기술부

1-⑲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2013 환경부

2-①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 2013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2-②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개발 2015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2-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2015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2-④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2012 지식경제부

2-⑤ 우리	고유	신형	상용원전(APR+)	조기	개발 2012 지식경제부

2-⑥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2013 지식경제부

2-⑦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2011 교육과학기술부

2-⑧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2013 교육과학기술부

3-①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2013 환경부

3-②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2013 환경부

3-③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2013 환경부

3-④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도입 2013 환경부

3-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2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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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2010 환경부

3-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2013 환경부

3-⑧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2013 국토해양부

3-⑨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2010 지식경제부

3-⑩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2013 국토해양부

3-⑪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2013 교육과학기술부

3-⑫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2014 환경부

3-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2013 환경부

4-①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2012 지식경제부

4-②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2009 국토해양부

4-③ 농어민	LED보급	지원 2013 농림수산식품부

4-④ LED	핵심기술개발	투자 2013 지식경제부

4-⑤ LED	국내외	홍보강화 2010 지식경제부

4-⑥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2012 지식경제부

4-⑦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제도	개선 2010 지식경제부

4-⑧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20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①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2013 지식경제부

5-② EURO	6	및	CO₂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개발 2013 지식경제부

5-③ 그린카	공통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2013 지식경제부

5-④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2010 교육과학기술부

5-⑤ 그린카	부품	육성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 2013 지식경제부

5-⑥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2013 지식경제부

5-⑦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2013 지식경제부

5-⑧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5-⑨ Extreme	Ocean	Plant	핵심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5-⑩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2010 교육과학기술부

5-⑪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2013 지식경제부

5-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2013 지식경제부

5-⑬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2013 국토해양부

5-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2012 국토해양부

5-⑮ 청정열차	기술개발 2013 국토해양부

5-⑯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2014 국토해양부

6-① U-City	종합계획	수립	 2009 국토해양부

6-② U-City	전문인력	양성 2013 국토해양부

연번 과제명 완료	시기 주관	부처

6-③ U-City	핵심기술	개발・보급 2012 국토해양부

6-④ U-City	시범사업	추진	 2013 국토해양부

6-⑤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2013 국토해양부

6-⑥ ITS	인프라・서비스	구축	확대 2013 국토해양부

6-⑦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2010 국토해양부

6-⑧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2011 국토해양부

6-⑨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2010 국토해양부

6-⑩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2013 국토해양부

6-⑪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	개발 2011 국토해양부

6-⑫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시범사업	추진 2012 국토해양부

6-⑬ 주택	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2009 국토해양부

6-⑭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2013 국토해양부

6-⑮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2013 국토해양부

7-① IPTV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②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③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④ 차세대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⑤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⑥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2012 방송통신위원회

7-⑦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2012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7-⑧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⑨ 방송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7-⑩ 차세대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7-⑪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2013 방송통신위원회

7-⑫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7-⑬ 국제	표준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7-⑭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7-⑮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	 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8-① IT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8-② IT융합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8-③ RFID/USN	핵심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8-④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8-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8-⑥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013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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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⑦ IT융합	인프라구축 2013 지식경제부

8-⑧ IT융합시스템	인력	양성 2013 지식경제부

8-⑨ RFID/USN	검증・확산사업 2013 지식경제부

8-⑩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2013 지식경제부

9-①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 2014 지식경제부

9-②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보급・확산 2018 지식경제부

9-③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지원시스템	구축 2013 지식경제부

9-④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2013 지식경제부

9-⑤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2013 지식경제부

9-⑥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2013 지식경제부

9-⑦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2013 지식경제부

9-⑧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2013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9-⑨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2013 지식경제부

10-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2018 지식경제부

10-②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	2.0’	프로젝트	추진 2018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0-③ 신소재・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2018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10-④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2010 지식경제부

10-⑤ 신소재・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2018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0-⑥ 신소재・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2013 지식경제부

10-⑦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진 2018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1-①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2016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11-②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2011 지식경제부

11-③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CMO)	활성화 2013 지식경제부

11-④ 생물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		기반	구축 2013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11-⑤ 생물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융자)	 2012 보건복지부

11-⑥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2015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11-⑦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2013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11-⑧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 2013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11-⑨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2013 보건복지부

11-⑩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2013 지식경제부

11-⑪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개발 2013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11-⑫ 바이오자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1-⑬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및	투자 2012 지식경제부

연번 과제명 완료	시기 주관	부처

11-⑭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2012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12-①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2013 농림수산식품부

12-②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2013 농림수산식품부

12-③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2013 농림수산식품부

12-④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2013 농림수산식품부

12-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2013 농림수산식품부

12-⑥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2012 농림수산식품부

12-⑦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2013 농림수산식품부

13-①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보건복지부

13-②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2013 보건복지부

13-③ 한국	의료마케팅	강화 2013 보건복지부

13-④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2009 법무부

13-⑤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2013 보건복지부

13-⑥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2009 보건복지부

13-⑦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운영 2013 보건복지부

13-⑧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009 보건복지부

13-⑨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2013 보건복지부

13-⑩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2013 보건복지부

13-⑪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2013 보건복지부

14-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②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③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④ U-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⑤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⑥ U-러닝	해외진출	지원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⑦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⑧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2013 교육과학기술부

14-⑨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2013 교육과학기술부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녹색성장위원회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2012 녹색성장위원회

15-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금융위원회

15-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

15-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009 기획재정부

15-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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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완료	시기 주관	부처

15-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2009 금융위원회

15-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2013 금융위원회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2013 지식경제부,	환경부

15-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	구축 2013 환경부

15-⑪ 금융투자업	육성 금융위원회

15-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2013 금융위원회

16-① 핵심	CT	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②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③ 방송영상	콘텐츠	투자	활성화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④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⑤ 저작권	보호	강화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⑥ 글로벌	게임허브	센터	구축 2012 문화체육관광부

16-⑦ 킬러	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2013 문화체육관광부

16-⑧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지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16-⑨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6-⑩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2013 지식경제부

16-⑪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2013 지식경제부

16-⑫ SW품질	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지원 2013 지식경제부

16-⑬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2013 지식경제부

16-⑭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2013 지식경제부

16-⑮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2013 지식경제부

17-①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2010 문화체육관광부

17-② MICE	참가자	비자절차	간소화 2010
법무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17-③ MICE	연계패키지	상품	개발 2013 문화체육관광부

17-④ MICE	시설확충	및	집적화 2012 문화체육관광부,	지경부

17-⑤ 세계적인	수준의	MOCE	유치	및	육성 2012 문화체육관광부

17-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자원	육성 2013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17-⑦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2013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17-⑧ 경비행기를	활용한	섬지역	관광 2009 국토해양부,	환경부

17-⑨ 전용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2013 문화체육관광부

17-⑩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2013 문화체육관광부

17-⑪ 공연사업체	육성 2013 중소기업청

17-⑫ 명품	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	인증제	도입 2013 문화체육관광부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	정책	수립과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즈음하여	시장	및	민간기업들과

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에	즈음하여	‘신성장동

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09년	5월	26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와	산업계

가	함께	‘신성장동력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박람회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KT	등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국내・외	석학

들의	국제	콘퍼런스,	기업지원정책을	설명하는	민・관	투자교류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	

박람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

터스	박사와	최태원	SK회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등	산・학・연이	모두	모여	신성장동력의	과

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전시회는	민・관이	함께	만든	583개	부스에서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

가서비스의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전시관과	녹색생활체험관,	신성장동력	직업홍보관,	펀

드	상담운영관,	중소기업관	등을	설치하여,	우리	신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

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	및	세계	유수기업들의	신성장	

추진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신성장동력	실천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스마트	R&D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설명을	비롯하

여	신성장동력	펀드	운영,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17개	분야	신성장동

력별	세부추진전략	등	정부차원의	세부	추진정책을	발표하여,	정책의	수립방향과	전개에	대

한	시장과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성장동력	박람회’는	정부의	정책과	진행방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함으로써,	국

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라

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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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야별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경과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이후,	범부처	차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가	착실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분야에서	상당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되었다.	LED	TV・조명	분야에서는	2009년	6월	세계	최초로	40인치	LED	TV를	성공적으로	

생산하였고	LED	TV	세계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LED	조명시장도	급속히	확대되어,	2008년	2조	4,000억	원	규모의	국내	LED	시장은	2010

년	이미	2배가	넘는	4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3D	TV	분야에서는	2010년	5월	지상파	3D	TV	실험방송	실시한	이후	국내기업이	세계	최

초로	2010년	6월	Full	HD	3D	TV,	그리고	2010년	8월	65인치	3D	TV를	본격	상용	출시함으

로써	세계	3D	TV시장	진출을	가시화하여	미주	및	유럽시장에서	한국산	TV가	그동안	세계시

장을	제패하여	왔던	일본제품을	앞질렀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2009년	7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한	HEV차를	국내	기

업이	출시하였고,	복수의	국내	기업들은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업자들과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	15억	1,000만	달러였던	수출규모가	2010년	2배가	넘는	3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2장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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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분야에서는	산업용	로봇	및	청소로봇의	시장	확대로	2008년	8,000억	원대였던	국내	

로봇시장	규모가	2009년도에	1조	원을	돌파하였고,	세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0

년	5월	550억	원	규모의	감시로봇시스템을	알제리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태양광・풍력	분야에서는	소재에서	시스템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수출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	교두보를	확보	하였다.	태양광을	

2007년대	1억	7,00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2010년	33억	8,000만	달러로	늘어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풍력시스템도	2007년	5억	9,00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는	2010년	12억	달러

에	이르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수출	규모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모듈의	경우	세계	신재생에너지기술	선진국인	독일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

리의	기술경쟁력은	2007년	83.0의	수준에서	93.0의	수준으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무엇보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성과는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었다.	2009년	12월	우

리나라	최초로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10년간	연인원	1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중형자동차	100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의	수출	효과와	맞먹는	것이었다.	특히	단순한	원전플랜트의	수주에	그치지	않고	공장건설에	

이은	원전운영	및	운영인력	교육	분야까지의	일괄	패키지	수출로서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2010년	6월에는	터키	정부와도	MOU를	체결하여	‘ASEAN+3	원전인력	양성사업’	등의	협

력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제2절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정부는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2009년	7월부터	신성장

동력	R&D	지원사업인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금융

위기로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기사업화	및	설비투자	

확충을	위하여	단기상용화	가능성이	큰	10대	분야를	지원하였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개발	혹은	상용화

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부의	선도지원은	기업들의	적극

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었다.	로봇	분야에서	국내	선도기업은	판교	R&D	센터	설립	등	2,610억	

원,	LED	분야에서	한	국내기업은	지방	생산라인의	R&D	센터	건설	등에	8,700억	원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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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사업추진	1년	6개월	만인	2010년	12월까지	당초	계획의	123%에	달하는	1조	98억	원

의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5,733명의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등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도

출하여	당시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위축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던	단기적	

성과를	올렸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미지프로세싱이나	양방향	스마트키	반도체	등	차량

용	시스템반도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RFID	칩이	개발되었는가	하

면	2010년	6월에는	영흥화력발전소	내에	1일	처리	2,0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설비도	완공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	기술상용화에	있어서도	5.5세대급	AM	OLED용	열처리	장비가	실

제	시장에서	150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이루었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의	유방암	

치료제가	2010년	11월	일본	회사와	1,500억	원	규모의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수

출까지	성공시켰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주요 성과

지원분야 정부지원액(억	원) 지원과제수(건	수) 민간투자(억	원) 고용창출(명)	

바이오제약 300 4 1,416 228

로봇응용 100 2 2,627.6 403

신재생담수플랜트 50 1 165.6 132

LED응용 250 7 10,621 2,915

시스템반도체 235 4	(세부5) 335 375

차세대디스플레이 65 1	(세부2) 64 139

그린카 300 5 2,385.1 267

청정석탄에너지 250 2 2,032 1,195

RFID 50 1 8 7

방송장비 150 25 205 72

합계 1,750 52 19,859.3 5,733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의 비교

구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지원기간 5～7년 1～2년

지원규모(정부출연금/년) 20억	원	내외 30～300억	원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업*

*	단기사업화	및	설비투자의	주체가	되는	기업만	가능

제1절			중간	성과평가와	강화전략	수립

2009년	이후	정부는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

도의	선제적	정비,	인력과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총	8조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하고,	융합화에	대응하여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연구중심대학(WCU)	등	고급	R&D	인력	양성,	21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정책	추진	3년차에	들어선	2011년	정부는	그	간의	신성장동력정책을	평가하고,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시장과	글로벌	산업융합	트렌드	등의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

문가들과	함께	신성장동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지원에	기초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	등이	뒷받

침된	결과,	일부	분야에서	상용화가	시작되고	투자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개

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그간	6배나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에	진출하는	기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경제구조도	

보다	입체화되고,	우리	경제의	산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

후	3년여	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전략

제3장

정책이행 점검과 
공생발전 추가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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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여야	할	부분도	있고,	신성장동력	산업이	자리잡는데	필요한	법・제도	등	제반	여건

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일본・중국	등	기술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들이	새로운	신수종산업	분

야에	대한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을	

맡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간성과	평가	및	이행점검에	착

수하여	수차례에	걸친	평가회의와	민・관합동	워크숍을	통하여	①전략적	선택과	집중,	②기

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	③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④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을	마련하여	2011년	4월	발표하였다.

정책	집행	후반기에	대비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우선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

기	위하여	핵심	전략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세대	이동통신,	IT융합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

다.	

정책집행 3년간 중점 추진사항

육성대책
•신성장동력육성을	위한	39개	후속대책	신속히	수립·추진

-	SW(2010.2),	u-헬스(2010.7),	신재생에너지(2010.10),	바이오시밀러(2010.11)등

금융·세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4조	6,000억	원	조성(2011.3)	→	7,345억	원	투자

-	핵심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91개	기술대상:	(공제비율)3~6%	→	20%

제도개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	투자촉진을	위한	37개	법령	정비

-	신성장동력	핵심규제	175개	발굴・개선(2009.10)

-	건물옥상	태양광설치	허용,	친환경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재정투입
•3년간	총	8조	8,000억	원	재정	투입(R&D	5조	9,000억	원,	비R&D	2조	9,000억	원)

-	(2009)	2조	5,804억	원	→	(2010)	2조	8,148억	원	→	(2011)	3조	3,973억	원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금융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신성장	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	촉진,	기술평

가	보증공급	확대,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하여	투자자금	회수장치를	강화하였

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

를	위하여	대학이	산업계의	인력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상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관련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신제품

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통하여	종합지원

하기로	하였고,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하

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절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2011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이	발표되었고,	‘자

본주의	4.0’이라는	글로벌	산업트렌드	속에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였던	중소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제기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트렌

드를	반영한	‘Green・Soft・Life	산업’	분야에서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1년	10월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는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제안한	20여	개의	후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연구원,	교수,	기업가	등	개별	프로젝트	실무전문가	중심의	40

여	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평가반의	검토를	거쳐,	개별	후보	프로젝트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관련	제	분야의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최고전문가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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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 주요 내용

분야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Green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	육성	

(지식경제부)

•		Ni-rich계(양극)	안정화	기술,	전해액	첨가제	개발	등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재	개발	적극	지원

•		기존의	수입된	부품・소재가	아닌	전기자동차용	30kWh급	리튬이차전지시스템	개발	등	

국산화된	소재・부품을	채택하는	등	수요연계형	전지제조기술	개발	지원	추진	등

고효율	박막태양

전지기술개발

(지식경제부)

•		소재-셀-모듈-장비-시스템의	Value	chain간	공동	R&D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및	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		전방산업인	스마트	그리드(발전),	제로에너지	빌딩(건설)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확보	지원	등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지식경제부)

•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과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모바일기기,	가전	기기용	전력관리	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분의	국산화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료・표준	등		

원천부터	제품화까지	일괄	개발	등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개발

(지식경제부)

•		LED시스템조명을	구성하는	공통의	핵심부품-플랫폼-운영SW/컨텐츠-조명평가	등		

全	공급체계를	패키지화한	수요연계형	R&D를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		LED조명을	시스템화	하여	개발・중앙	제어	및	다양한	콘텐츠	디밍을	통하여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	기반조성	등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지식경제부)

•		100MW의	부안-영광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후단지	기반구축사업을	

2014년	이전까지	완료

•		총	9개	육・해상	풍력단지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4개	이상	단지를	개발사업에	연계

(2014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등

막여과	정수산업	및	통합

물관리	해외수출지원

(환경부/국토해양부)

•		2013년까지	막여과	정수장	건립[중대형(4),	소형(19),	국고	1,455억	원을	통하여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BTO사업을	통하여	내수시장	확대	추진

•		다수의	국내	적용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건설ㆍ운영사례	축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확보

Soft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서비스	업체(대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시장창출	프로젝트	추진

•		스마트	시대를	견인할	창의인재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펀드	조성,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민간주도	차세대	

SW	플랫폼	구축

(지식경제부)

•		SW플랫폼	연관	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보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	

•		R&D를	통한	SW플랫폼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미래	시장	선도	역량		

강화	등

Life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		민간주도의	진출을	기본전략으로	하되,	초기	시장형성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정부간	협력(의료인	면허,	의약품	등	통관,	인력	교류	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국가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하여	전략진출국	및	역점진출분야를	선정,	시범성공사례

				(Pilot	case)	조기	창출	유도	등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한	중개・임상	연구	강화

•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인허가	등	제도	선진화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최종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실장

이	주재하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에서	확정하였다.	

이미	정부가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17개	분야가	각	분야의	기술

을	산업화하거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

트’는	각	분야의	기술	상용화	및	산업화는	물론,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

론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으로써	수직적・수평적으로	건전한	산업생

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2012년도에	반영된	신성장동력	분야	예산	3조	8,847억	원	중	약	2,000

억	원의	예산을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등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	사

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고,	R&D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패키

지를	마련하고,	부처	간의	융합행정과	민간투자	유도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신기술의	조

기	상용화	및	시장화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을	지

원하고자	하였다.

제3절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정부는	이행점검을	통하여	추진	3년차에	이르도록	해결되지	않는	기업	애로	사항들을	점검

하여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각종	투자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업종별	전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기존의	개별	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부처	간

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업	규제와	기

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17개	동력별로	시장상황과	시급성	등을	감안,	①정책지원수요가	높고,	②시장형성

을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며,	③다수부처	관련사항으로	지금까지	신속한	해결이	곤란하

였던	LED조명,	전기자동차,	3차원	실감방송,	4세대	이동통신	등	24개	업종을	우선	선정,	해

당업종	소관부처	국・과장급으로	업종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전담관은	업종별로	10개	내외의	타깃	기업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산업현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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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업종별	전담관	제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차	이행점검	결과로	업종별	평균	3.5건,	총	86

건,	2차	이행점검	결과로	업종별	평균	6건,	총	14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책을	마련하

였다.	

특히	담당부처	전담관이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에서	최종적인	해결과	지원방안	강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였고	개별부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애로나	중점	해소가	

필요한	애로	둥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업종별	전담관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기업불편을	

해소하여	나감으로써,	정부와	기업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던	기존	기업애

로해소	방식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제4절			국제	교류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2011년에	개최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의	해결	필요성에	대하여	3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3국이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

여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기기,	바이오	기술	등은	향후	

시장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경쟁과	협력이	모두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19%,	교역량의	18%에	이르는	경제력과	세계인구의	22%라는	풍

부한	노동력	및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간의	신수종사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투자,	인적교류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

계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	태양광,	친환경자동차	등	대형	공동프로젝트	추진	

•	신산업	연구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기금	조성	

•	한・중・일	FTA	추진	및	3국	정상회담	의제	상정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및	국제표준	공동	확립	

•	신산업	협력	시범기지	구축

한·중·일	3국	공동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이런	흐름에	맞추어	2012년	5월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그동안	한・중・일	3국이	추진하여	왔던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	발전	및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3국	간	협력・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신

성장동력	육성전략과	공생발전을	의한	한・중・일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한・중・일	정부,	학계,	산업계,	8개국	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3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

다.	국내외	석학들의	열띤	논의를	통하여	기술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태양광,	친환경자동차	등의	관심분야에서	대형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등	한・중・일	3국

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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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추진의	의의	및	평가	

이명박정부는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산

업트렌드와	기술변화,	시장상황,	경제적	성과	등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이행점검	평가를	실시

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적	조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3년차	중간	점검	이후	정책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서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2012년	9월	그동안의	신성장

동력	정책	집행결과를	종합점검하여	남은	임기	내	보완과제	발굴	등을	통하여	차질	없는	마무

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종합점검을	통하여	임기	중	신성장동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선정・지원

되어	왔던	신성장동력	과제의	미세	조정이	이루어졌다.	즉	조기시장	창출로	R&D	등	정부지

원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시장성	및	산업파급효과를	감안하

여	중장기적으로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중점	지원분야에서	제외하는	한편,	여건변화와	산

업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한	분야는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신

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	및	셰일가스・ESS・제약

산업	등	새롭게	중점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어진	신수종분야	유망산업에	대하여	임기	마지막	

해의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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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종합점검평가는	각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별	성과를	토대

로	간사부처(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한	1차	평가를	실시하

였고,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실과	함께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로	이행점검위원

회를	구성하여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급적	성

과의	계량화에	중점을	두었고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경제적	성과	측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으며,	산업현장의	정책	체감도	파악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2012년	9월	5일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학계・연구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1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신성

장동력	정책추진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추진성과	및	문제점

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임기	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성과극대화를	위

한	역점	마무리	방안,	지식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생태계의	효과적	조성	방안,	글로벌	트렌드

와	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등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정책	수혜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	종합점검을	통하여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지원정책의	성과는	각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도	2009년부터	총	8조	7,000억	원의	R&D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였고,	정

부의	산업기술	선도지원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이	기초	및	원천기술에	재투자를	하게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세부내용

정책	추진도

R&D	 •	R&D	지원대비	중소기업	비율	등

제도개선 •	관련법령	개정,	기술표준	마련	등

인력양성 •	특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출자	수	등

민간투자	유인 •	정부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율	등

정책펀드	활용 •	정책펀드	소진율	등

산업적	성과

조기산업화	기반조성 •	설비투자액,	핵심기술개발건수,	국산화율,	특허	등록건수,	기술료	수입액	등

일자리	창출 •	신규고용자수,	창업기업수(벤처포함)	등

경제성장기여도 •	국내생산규모,	무역수지,	수출액,	해외발주사업	수주실적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계시장	점유율,	최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세계10대	기업	진입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 •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	원자재부품	등	생산원료	국내조달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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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총 지출 및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 (단위:	조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정부재정	총지출 284.5 292.8 309.1 325.4 4.6%

정부	R&D	투자 12.3 13.7 14.9 16 9.2%

신성장동력	R&D 1.8 1.9 2.2 2.8 15.9%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기준 완화

구분 설립년수 자기자본 경상이익 이익규모,	매출액,	시가총액(택일)

일반기업 3년	이상 30억	원	이상 적용 ①	ROE	10%	②	당기순이익	20억	③	매출액	100억&시가총액	300억

벤처기업 면제 15억	원	이상 적용 ①	ROE	5%	②	당기순이익	10억	③	매출액	50억&시가총액	300억

신성장동력 면제 15억	원	이상 면제 면제

끔	이끄는	정부와	민간의	선순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리튬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나	LED	생산규모	2위	등의	현저한	성과를	거두는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초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적으로는	‘산업융합촉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제정	등

으로	산업융합이라는	기술적	트렌드에	대응하여	산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한편,	산업	활성

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여	신시장	창출	모멘텀을	마련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규제개선	및	관련	정책집행의	결과로	LED	핵심장비	무관세	및	원자재인	몰리브덴	

관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신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신규참여	제한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

업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업	인정	등을	통하여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의	규제	완화,	그리고	국내진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을	국내기준이	아닌	

현지국가의	본교기준으로	맞추는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고부가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우

리나라의	시장경쟁력을	높였다.	

총	3조	9,000억	원의	신성장동력기업	전용펀드	조성	및	녹색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등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등	민간금융	

활성화	유도	노력은	자금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는	주요	산업별	업종의	단체・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

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로서	인적자원	개발	애로요인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다.	

산업별	협의체를	통하여	산・학	연계,	녹색성장	전문대학원	육성,	신소재・나노융합,	바이

오제약・의료기기	등	8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등	신성장	분야의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다

는	점과	범부처	차원의	협의기구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운영	등으로	정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도	산업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뿐만

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의료서비스	등	무형의	가치	및	지식	창조도	신성장동력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였다는	점과	대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수종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생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산업생태계	육

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이나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신

성장	분야	관련	정책들과	대비되는	이명박정부	신성장동력정책의	중심기조였다.

제2절			경제적	성과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와	생산활동	확대

로	이어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총	560조	원을	생산,	GDP	대

비	비중은	2009년	3.8%에서	2011년	5.8%로	확대되었다.	신성장동력	중	일부는	산업화단계

에	진입하면서	신성장동력	분야의	총매출액은	2009년	128조	5,000억	원에서	2011년	25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액	역시	2009년	39조	1,000억	원에서	2011년	71조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매출증가율은	연평균	39.2%로	산업전체의	11.1%를	상회하고,	총

생산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87%,	로봇응용	분야에서는	

54%에	이르는	등	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도	증대되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	분야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

면서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기업들의	투자에	있어서도	유망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지원은	2009~2011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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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균	15조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전체산업	설비

투자의	13~20%를	점유하는	등	신성장동력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였다.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어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수출액은	2009년	182억	달러에서	

2011년	40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	역시	2009년	5.0%에서	

2011년	7.3%로	확대되었다.	민간부문의	투자증가와	생산활동	확대는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이후	2년간,	녹색기술	분야에서	3만	1,000여	명,	첨단융합	분야에서	4만	9,000여	명,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	15만	1,000여	명	등	총	23만	1,000여	명의	연구개발	전문직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09년	1월	선정되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이행점검으로	이루어낸	3대	분야	17개	신성

장동력	관련	산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설비투자 현황 (산업연구원 2012.6)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녹색기술 40,061 54,144 61,162

첨단융합 28,921 74,790 106,497

고부가서비스 23,500 26,500 29,140

설비투자	합계	(A) 92,482 155,434 196,799

총	설비투자	(B) 706,619 998,122 1,003,160

비중	(A/B)	 13.1% 15.6% 19.6%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녹색기술 3,812 11,304 17,753

첨단융합 6,221 7,545 9,446

고부가서비스 9,980 12,040 13,370

수출액	합계	(A) 20,013 30,889 40,569

총	수출	(B) 363,489 466,328 556,448

비중	(A/B)	 5.5% 6.6% 7.3%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성과 

분야 주요	성과

녹
색
기
술

태양광
•일관생산체제(소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수출	증가

			※	수출:	(2007)	1억	8,000만	달러	→	(2009)	17억	3,000만	달러	→	(2010)	37억	4,000만	달러	

원전	

플랜트

•한국형	원전	최초수출(2009.12,	UAE)	

			※	NF소나타급	100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효과

LED

•세계최초	40인치	LED	TV	양산	성공(2009.6)	

•2010년	세계	2위	LED소자	생산국으로	도약하여	무역수지	흑자전환	

			※	LED	무역수지(억	불):	(2008)△1.54→	(2009)△1.72→	(2010)4.14

•10개	LED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에	4년간	1조	원	LED	계약	체결	(2011.3)

전기차 •전기차	‘Blue-On’	30대	출시(2010.9,	핵심부품	100%국산화),

이차전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

			※	LG화학→GM,	Ford	등	/	삼성SDI	→	BMW	등에	이차전지	공급

			※	수출:	(2008)	34억	달러	→	(2009)	41억	달러	→	(2010)	45억	달러	→	(2011)	53억	달러

플로팅

LNG선

•로열더치셸로부터	LNG-FPSO	장기공급계약	체결(삼성중공업,	2009.7)

			※	향후	15년간	총	10척,	500억	달러에	달하는	LNG-FPSO	독점공급

첨
단
융
합

스마트폰
•	휴대폰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11년	2분기	1위	등극	후	5분기	연속	세계	1위	유지	

			※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	(2009)4.2%	→	(2012.2분기)37.1%

RFID
•	RFID리더	내장	USIM	세계	최초	개발,	RFID	도입을	통한	생산이력관리	실시(한미약품,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	스마트폰용	RFID	시제품	개발	완료(2010.1,	SKT)

스마트	

선박기술

•선박통신기술(SAN)을	세계1위	해운사	선박	40대에	탑재(현대중,	2011.3)

			※		SAN(Ship	Area	Network):	선박내	각종	항해장치	상태를	통합관리하고,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제어기술

로봇
•산업용	로봇,	의료로봇	수요확대로	2011년	국내	로봇시장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	국내로봇생산액:	(2009)	1조	202억	원→	(2010)	1조	7,848억	원→	(2011)	2조	1,464억	원

신소재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소재	등	10대	핵심소재(WPM)	기술개발	본격착수

			※	WPM(World	Premier	Materials):	(2011~2018)	1조	원	투자	프로젝트

•꾸준한	신소재	개발	노력에	따라	소재분야	수출	증가

			※	수출(억	달러):563(2009)→	739(2010)→	916(2011)

바이오	

시밀러

•	셀트리온(마크로젠	공동참여)의	‘허셉틴’(유방암),		

한화케미컬의	‘엔브렐’(관절염)	등	제품출시(2011~2012)

			※	매출:	(2009)	1조	원→(2012)	10조	원,	수출:	(2009)	1억	달러→(2012)	7억	달러

•	주요기업의	투자:	삼성전자	2조	1,000억	원(송도),	LG생명	7,000억	원(오창),	셀트리온	6,000억	원	

(송도),	한화	6,000억	원(오송)	등

고
부
가	

서
비
스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2009)	6만	명→(2011)	12만	2,000명

•해외환자진료	수익:	(2009)	547억	원→(2011)	1,809억	원

교육
•유학생	유치:	(2009)	6만	4,000명→(2011)	8만	9,000명

•외국교육기관(누적):	(2009)	1개교→(2011)	5개교

콘텐츠 •콘텐츠	수출:	(2009)	23조	2,000억	달러→(2011)	41조	6,000억	달러

SW •SW	수출:	(2009)	73조	8,000억	달러→(2011)	92조	1,000억	달러

MICE・

관광

•국제회의	개최건수:	(2009)	347건→(2011)	469건

•외국인관광객:	(2009)	782만	명→(2011)	980만	명

녹색금융 •아시아최초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으로	역내	탄소금융	선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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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신성장동력’은	현재의	산업화와	기술력	정도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미래의	산업동향과	기

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종합되어	선정된다.	즉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신성장동력	분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소수의	분야를	

선정함과	아울러	관련	기초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이끌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입장서도	개별적	판단에	의거하겠지만	

상용화나	시장화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	결과가	때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은	추진	전에	현실을	충분

히	고려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선정되는	특정	분야이기	때

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성장동력	및	관련	정책이	

지니는	예측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성장동

력	분야의	선정과	아울러	이행점검을	통하여	정책을	수정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	정책이	수립과	집행에	치중한	나머지	중간점검이나	평

가에	이은	정책조정에는	미흡하였던	경우가	많았으나,	이명박정부는	항상	수립된	정책의	이

행점검	및	결과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수립	시의	예측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있

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그	평가에	따른	정책의	재조정에도	심혈을	기울였

다.	특히	이행점검은	정책집행자인	부처의	자기평가가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들을	통하여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신성장동력	분야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	단	몇	년	만

에	얻어지는	단기적	성과의	의미보다는	오랜	기간이	흐른	후	산업	전반에	미치게	되는	장기적

인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비록	5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	노력하는	한편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	지속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제언을	남

기는	것은	여타	분야의	정책에	비하여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기	동안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결과를	평가하면서	많은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및	업

계종사자들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의	정책	및	산

업계의	투자	결과로	얻어진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현	기술수준	및	시장화,	산업의	발전

단계가	상이함을	주지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즉	시제품	개발・상

용화・시장확대	등에	있어	개별	신성장동력	분야의	현	발전단계	및	시장화	정도에	따른	체계

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이	될	것이다.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끌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수준・기술상용화	등	시장여건이	상이한	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발전단계와	연계한	단계별	R&D전략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기술도

입단계의	신성장동력	분야는	핵심기술	R&D,	산업화	초기단계는	시범사업	확대	등	상용화	

R&D,	산업화	중기단계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첨단분야	R&D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둘째,	R&D뿐만	아니라	수요・금융・인력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정책	수립을	

통하여	조기	산업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증	및	표준화,	DB구축	및	정보지원	등	종합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핵심기술	개발이	제품출시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성

장동력	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제품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기술	상

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석박사와	기술사	등	고급인력	수요가	많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독립산

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특화기술	개발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이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수요연계형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신성장동력	강소기업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나가야만	한다.

넷째,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R&D	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

17대 신성장동력의 산업발전단계

구분
기술도입기

(제품	출시전)

산업화	초기1

(신제품	진입)

산업화초기2

(시장	확대)

산업화중기	

(주도기업	등장,	생산증가)

녹색

기술	
-

고도물처리

탄소저감에너지	첨단그린도시
그린수송시스템

LED응용

신재생에너지	

첨단

융합
-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식품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고부가

서비스
MICE/관광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글로벌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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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장비・소재의	국

산화율	제고와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IT융합・나노신소재・바이오	등	

새로운	융합형	사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합동	융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만	한다.	특히	우

리가	경쟁력을	갖춘	IT기술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녹색성장	분야를	연계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전력량	수집과	조명제어를	연계한	스마트	제어시스템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건설분야가	

융합된	그린빌딩	등	융합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나가야	한다.

여섯째,	신성장동력	분야	한・중・일	공조	등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나가

야	한다.	신성장동력	부품・소재	등에	대한	3국	간	공동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협력기금	조성

을	통한	3국	협력사업	및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	더욱더	치열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대기업들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

하는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만	하며,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효과적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

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	마련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제도개선・인력양성	등	개별정책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

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업종별	전담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하고,	국무총리실이나	간사부처의	이견조율	기능과	부처	간	공조	및	정책	연계를	강

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무탄소	녹색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경제와	환경	두	측면에서	모두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며,	

꿈을	키우는	‘희망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가	미래형	원자로	등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	운용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	투자를	늘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원자력	반세기	기념식(2009.4.8)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의	80%가	지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대도시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대도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지능화,	에너지	기술,	

그리고	건설	능력	등이	결합된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차	서울	C40	세계	기후	정상회의	만찬(20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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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

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3대	국가비전(잘사

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이	실현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획기적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이미	수립된	과

학기술기본계획(2007.12)을	수정,	새로운	R&D	투자전략을	담은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을	수립하였다.

제1장

선도형 과학기술체제로의 전환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 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 주요 수정내용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7.12)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8)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
	(2006)	3.23%	→	(2012)	3.5% 	(2006)	3.23%	→	(2012)	5%

정부	R&D	투자 	GDP	대비	1%

	2008년(10조	8,000억	원)	대비	1.5배

	(2012년	16조	2,000억	원)

	5년간(2008~2012)	총	66조	5,000억	원	투자

기초・원천	연구비중 	(2006)	1조	6,000억	원→	(2012)	3조	원 	(2008)	25.6%	→	(2012)	50%

※	577계획수립	시	원천연구개념이	미정립되어	25.6%는	기초연구	비중임(추후	산정된	2008년	기초・원천	연구비중은	35.2%임)

이	계획에서	정부는	R&D	투자확대	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	R&D	투자	대비	1.5배	이

상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그간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창의・선도형	R&D로

의	전환을	위하여	2008년	당시	35.2%였던	기초・원천연구의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의	50%까지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1.	경제위기	속	국가	R&D	투자	대폭	확대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경

제위기,	저성장	기조	및	확대된	복지수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

술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기술개발은	생존과	성장을	담보한다’라는	인식	하에	정부	R&D	

예산은	2008~2012년간	정부재정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큰	연평균	9.7%로	증

가되어	2012년	16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정부	R&D	투자목표(2012년에	2008년	대

비	1.5배,	2008~2012년간	총	66조	5,000억	원	투자)를	초과하여	총	68조	원을	투자하였다.	

정부 R&D 투자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A) 262.8 284.5 292.8 309.1 325.4	 5.5

R&D	투자(B) 11.1 12.3 13.7 14.9 16.0 9.7

비중(B/A	%) 4.2 4.3 4.7 4.8 4.9 -

※	민간	R&D	투자:	(2008)	25조	2,000억	원→(2009)	27조	원→(2010)	31조	6,000억	원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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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간	이명박정부의	정부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9.7%)은	중국(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명박정부	5년간의	R&D	총	투자	규모(68조	

원)는	김대중정부(23조	1,000억	원)와	노무현정부(40조	1,000억	원)가	10년간	투자한	R&D	

분야	총	투자금액(63조	2,000억	원)보다	4조	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이중에

서도	기초・원천연구에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에	35.2%수준

이던	기초・원천투자비중이	2012년에	50.3%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자료:	OECD,	Main	S&T	Indicators,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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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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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GDP	대비	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정부	R&D	투자확대와	함께	민간의	R&D	투

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11년	국가	총	R&D	투자규모는	이명박정부	출

범	당시(2008년)	34조	4,981억	원의	1.45배	수준인	49조	8,9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GDP	대비	4.03%	규모로	이스라엘의	4.40%(2010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

이다.

2.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후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

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될수록	인력・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었고,	과학기술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었다.	이명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산정대상	예산(A)
72,036

(72,659)*

84,982

(85,089)*
96,377 103,376 110,636 11.3%

기초연구비(B)

(비중	:	B/A×100)

18,440

(25.6%)

24,899

(29.3%)	

30,017

(31.1%)

34,182

(33.1%)

38,951

(35.2%)	
20.6%

원천연구비(C)

(비중	:	C/A×100)

7,016

(9.6%)

8,231

(9.7%)

11,914

(12.4%)	

14,805

(14.3%)

16,676

(15.1%)	
24.2%

※	자료:	국과위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안건(2012.3.14)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0,	20년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R&D	예산을	약속대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이	탄탄해지고	거기서	원천기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0년	20년	크게는	30년을	내다보고	과학기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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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는	새로운	성장원천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R&D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의	선제적	투자

와	더불어	민간의	R&D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에서	민간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

도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

였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민간	R&D	수요의	확충과	투자증가를	

유도하였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기존	3~6%에

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하여	OECD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

대되었다.	각	R&D	투자단계별로	기업들의	투자애로요인	해소	및	유인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준비금・투자비용・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R&D	조세지원	제

도가	대부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

여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였다.	세부적으로	2008년부터	연구

개발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확대되었으며,	적용대상도	제

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약개발	등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하여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과	대기

업의	중간에	끼어있는	중견기업의	투자확충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

여	8%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특히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의	공제율은	25%(중소기업	35%)로	인상되었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육성→인력지원→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R&D	사용화	투자→

제품구매	등	수요창출)에	거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녹색	R&D	

기술역량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연구소를	‘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정부	R&D	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및	대형	국가	R&D	사업	기획	시	참여를	보장

하였다.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기술의	경우	기술력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장형성이	미흡한	NET	성능인증	제품

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위험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

업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의	병역대체복무제)	지원확대	및	해외고급인

력정보	제공	및	비용지원을	통하여	R&D인력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지난	5년간(2008~2012)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1만	442개	증가(2007년	1만	5,000개→2012년	2만	5,000개)하였다.	이

는	지난	노무현정부(2002~2007,	증가	5,270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

연구소	R&D	역량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간기

업	기술담당이사(CTO)	협의체를	구성,	산학연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국가	R&D사업에	대

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소기업	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요건을	완화(연구전담요원	5명→3명)하고,	중소기

업의	경우	고졸	숙련인력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요

건을	학사	이상	소지자에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과학고	졸업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조세지원(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인력지원(전문연구요원	배정),	자금지원(기술신용보증특례)	등의	혜택을	통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제2절			선진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가	산업	재편과	신시장	선점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과

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과의	기술격차가	현격히	줄어들어	기존에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여오던	연구개발	전략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부처와	연구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술	간	융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높아졌

다.	그러나	당시의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력과	집행력에	한계가	

기업부설연구소 증가 추이 (단위:	개소)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2002 2007 증감 2007 2012 증감

대기업 842	 961 119 961 1,565 604

중소기업 8,863 14,014 5,151 14,014 23,852 9838

전체 9,705 14,975 5,270 14,975 25,417 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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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동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

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성,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다.	

2009년	10월	과학기술계・언론계・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

위원회’(위원장:	윤종용,	이하	민간위원회)	주도로	바람직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6월에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	방안’을	만

들었다.	정부는	민간위원회	제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

원회로	독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동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010년	12월	28에	공

포되었으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28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총	임기	3년의	초대위원장에는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

되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일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여	명예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하였다.	

2011년	4월	7일	행하여진	현판식과	제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

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전

과	역할’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융합시대를	맞아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열린	마음

으로	합심하여	일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세

계	4위,	절대	규모로는	7위로	적은	규모가	아니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	원천기술을	리드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무처	직

원들에게도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도	고민하여	달라”고	

격려하였다.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신년	국정연설(2012.1.3)

(1)	국가과학기술	정책	총괄・조정

정부는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으로	국

가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및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

에는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	본회의가	1년에	2~3번	정도	개최될	수밖에	없었고,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안건	심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로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회의만	총	26회가	개최되는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

되어	온	독립성・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

범은	과학기술자	개인뿐	아니라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두	개방하고	협력하여	시너

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	R&D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처	간	칸

막이	없이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은	정책-예산-평가가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정책기획은	개별부처가,	예산배분・조정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에	대한	상위	및	특정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등	정책,	

예산,	평가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예산-평가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과학기술	행정

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

진흥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산하의	특별위원회,	협의회,	전문위원

회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출연(연)	육성,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	분야	각	

부처의	주요계획을	총괄・조정・심의하면서	과학기술	플래닝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부처적인	계획의	총괄・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	예산	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의	배분・조정을	수

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과	기술분야별・사업별	투자의	우선순위를	수립

할	뿐	아니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국방	분야	등	제외)의	차년도	예산액을	직접	

조정하고	있다.	평가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활용을	지

원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48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49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격	제고와	국부	창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격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

하였다.	‘개방과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선진화’,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현장중심의	과

학기술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략	및	계획	수립,	R&D	투자	효율화	및	

성과	극대화,	현장	중심의	연구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였다.	

출범	후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추진,	과학기술	어젠다	제시,	민군기

술협력,	재난・재해	과학기술	지원,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수립	등	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를	통하여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질(質)	

중심의	평가지표	개선,	연구성과	및	시설・장비	활용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가	출연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확대,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출연연구소의	안

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형	그랜트	방식	도입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	R&D	규모가	확대되고	R&D를	수행하는	부처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R&D	종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에너지・환경문제,	국민	삶의	질	제공	등	국가적	현

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범부처적	국가과학기술	종

합기획・조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정책

국가과학기술	비전	수립	및	부처별	연계	강화

예산

주요	R&D사업	예산분배・조정

평가

R&D	성과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

전주기적	관리

허・저작권・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기반	시대’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신흥	지식재산	기업은	GE	등	굴뚝산업의	전통강자들을	밀어내고	글로벌	강자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기업	간	특허전쟁	등	글로벌	

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응능력	또한	취약한	상황

이며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도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에	의

한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하여도	범국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하여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대통령	소속

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PCIP: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를	설치

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은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0명과	각계	

지도층	인사	중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	지식재산	분야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민관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거

버넌스’가	되도록	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업,	대학,	연구소,	법조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75명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정

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21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장

급	공무원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범국가적	지식재산	체계를	구

축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구심점이	마련되었고,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강력하고	일관되

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후,	정부	각	부처와	민간	등의	의견

을	종합하여	2011년	7월,	‘제1차	국가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11월에

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제시하였으며,	2012년	1월	‘2012	시

행계획’,	7월	‘2013	국가지식재산	재원투자	방향’	정립	등	범국가적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추

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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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을	‘지식재산	강국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2017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였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인	3월	18일	국내	원자력안전	강화와	국민	불

안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안전	강화대책

의	하나로	안전규제를	전담할	독립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고	7월	25일에	공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외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안전규제기관과	유사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보고체계를	가진	것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2011년	10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한	

9인의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일본의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자

력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안과	정책을	모색할	때’임을	강조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의	철저한	안전을	확보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50여	년	전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하면서	시작된	원자력	행정체제는	1973년	상공부에	

원자력	발전(發電)을	담당하는	원자력담당과가	설치되면서	이원화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

도	원자력의	진흥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안전규제,	방사능	방재	및	핵비확산	등은	교육과학

기술부가,	원자력	발전(發電)을	통한	전력생산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운영	등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	이용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안전규제를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1996년에	발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은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기관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으로	원자력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원자력	안

전규제	행정	체제가	정립되었다.	국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야기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원자력

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원자력	안

전	체제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하

에,	출범	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노원구	방사능	도로,	고리1호기	정전사고	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	설치와	전문분야별	전담인력	확대	등	

조직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향후	원자력안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더욱	복잡하여지고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	요청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시민단체의	참여	

요구	등	투명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	결성이	늘어나면서	법률가,	교수	등으로	구성원이	확대되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하여져가는	정책	환경	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

적이고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이	지속될	때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외

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선진국으로서	세계	원자력	안전강화	흐름을	선도하여	나가는	대한민

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현황

구분 법적성격 위원의	구성방법 보고	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독립기관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대통령	직속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독립기관

위원(5명):	의회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

위원장:	5명의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
의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

Nuclear	Regulatory	Agency
독립기관

위원장(1명)	및	위원(4명):	

국회	동의	후	총리가	임명,	

위원장	임면은	천황이	인증	

매년	총리를		

경유하여	국회에		

보고,	개요공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Nuclear	Safety	Authority
독립	기관

위원장(1명),	위원(4명)	5명의	임원중

대통령이	3명,	상원	1명,	하원	1명	임명

의회(과기위),	정부,	

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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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시스템	정비

1.	전문성	강화	및	투자시스템	선진화	

(1)	과학기술	R&D	예산	배분・조정	전문성	강화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함

께	추진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

원회(2011년	3월	대통령직속	상설행정위원회로	독립하기	전	운영되던	비상설	자문위원회)의	

제2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부처이기주의	등	때문에	배분	자체에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	예산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집행하는	나라이

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연구

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	부여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은	민간전문가가	연구개발	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본회의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

위원	2명,	비상임위원인	7명으로	구성하였는데,	본회의	위원	10명	중	80%에	해당하는	8명이	

민간전문가였다.	다양한	관계	전문가	의견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5

대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104명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는데,	민간전문가의	전문

성에	기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검토를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심의하였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와	지방과학진흥협의회의	위원도	32명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

다.	국과위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처	기능도	강화하여	인원수를	기존	30명	수준에

서	12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핵심	보직	상당수를	민간전문가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였

다.	특히	국장급	5명	중	2명을,	과장급	15명	중	5명을	민간경력자로	충원하였다.	

이처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한	합리적인	배분・조정을	통하

여	정부	R&D	사업	예산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	차원에서	정부	예

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선진적	절차를	정립하여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를	구

축하였다.

(2)	R&D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집

단지성을	활용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효

율화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단계부터	효율화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주요	핵심사업

에	대한	전문위원회	상시	검토체계	운영	등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를	추진하여	예산	심의	과

정에서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였다.

①	R&D사업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증	강화	

R&D사업의	사전	기획에서부터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형	신규	R&D

사업의	기술성	평가제도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011년	3월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R&D사업의	타당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사전	검증하는	‘기술성	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

록	하였다.	또한	기술성	평가	항목별	검토	기준을	구체화한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을	마련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기획보고서의	필수항목(관련	연구・산업	

동향,	기술수요조사,	인력	및	시설	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의	기획	및	기존	사업의	검증을	강화하였다.	2012년	1월부터	모든	신규	

R&D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	기획이	불충분한	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012년	7월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정부	예산	500억	원	이상	

등	일정기준이상의	대형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②	사업심층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민간	전문위원이	국가	R&D	사업에	대하여	단기간이	아닌	상시	심층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별로	국가	R&D사업

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	산하에	각각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소위별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현장방문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소위원회	중심으로	1단계	심층분석을	완료하였다.	1단계	심층분석	결과를	통하여	9

대	기술분야별	중기투자전략,	2013년	투자전략	및	사업구조조정	등	투자효율화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심층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12년	4월에	‘2013년도	정부연구개

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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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검토 분야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별	중점	검토분야(총15개)	

거대공공 	①	지진・우주,	②	건설・교통,	③	국제협력

녹색자원 	①	미래에너지,	②	자원효율화,	③	환경・기상

첨단융합 	①	나노분야,	②	SW분야,	③	기초연구

주력기간 	①	소재부품,	②	그린카분야,	③	중소기업

생명복지 	①	줄기세포,	②	유전체,	③	신약

2012년	4월부터는	1차	심층분석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정부	R&D	예산	배

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단계	심층분석을	추진하였다.	56개	심층분석	대상	사업에	대규모	

재원	요구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위별	3~4개	사업을	추가,	총	73개	사업을	선정,	보다	심

도	있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을	대비

하여	실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	기준안	및	세부	프로세스를	마련하

였다.	각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절성,	유사중복성,	투자효율화	측면	등	쟁

점을	도출하고,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회별로	예산	심의의	주요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특히	칸막이식	사업기획,	‘선예산-후기획’	관행과	부처・연구주체	간	소통과	협력부족으로	

발생하는	R&D	유사・중복	투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과거	국회・감사원	등	지적

사항	및	사업별	내역사업	심층	분석을	통하여	기술분야별	유사・중복	사업군을	도출하여	부

처	역할에	부합하도록	사업・과제	이관	또는	통・폐합,	부처	협의를	통한	사전	감액	요구	조

치,	유사・중복성	있는	신규	사업의	요구	미반영	등을	통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하여온	대형	계속사업의	심층	재검토	등	모든	사업에	대한	Zero-

Base	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구조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

전반에	걸친	유사・중복사업의	검토와	정비는	정부	R&D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개방성을	강화한	R&D	투자방향	수립

기존의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은	매년	4월	다음	연도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

나	체계적	중기	투자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어	2013년도	투자방향	수립부터는	국가과학기술

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기적	관점에서의	정부	R&D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

다.	공청회의	한	세션으로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

여	개방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로봇,	신약	등	핵심	기술분야와	중

소기업,	서비스	R&D	등	주요	정책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범정부적	R&D	투자	전략을	마련

하여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있다.

④	예산	심의	과정	효율화

기존	부처	R&D	사업설명회의	진행방식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사업	대상,	

동일	시간을	적용한	획일적	설명회	방식으로	심도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내

실	있고	효율적인	설명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핵심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에	3일	동안	쟁점사항	위주	토론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책이슈와	기

술테마별로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하여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유사・중복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참석	대상도	기술분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연구개발	평가환류	체계	마련	

국가	R&D	투자확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양적	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수준의	원천

기술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R&D

사업평가결과	‘미흡’인	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0%수준	감액,	‘매우	미흡’인	사업은	전년대비	

20%수준으로	감액하였다.	‘보통’이상인	사업도	사업목적의	명확성,	유사・중복	사업여부	등

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부진사업을	정비하여	지출의	효율

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선

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	

제고,	개방	및	현장과의	소통	증대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변화되고	

있는	미래	변화요인과	수요를	반영하여	단기성	위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성	있는	

투자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보

다	전략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하여	R&D	예산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구조	조정	등	근본적인	R&D	효율화	대책

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예산	투자시스템	선진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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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

정부는	19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	도입	이후	R&D	투자효율성	제

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방과	협력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시대적	흐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영역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산학연	

연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12월에	‘개방과	성과	중

심의	평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평가에	‘개방형	평가’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참여확대,	협력,	정보공

유에	기반한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개방형	평가는	소수	평가위

원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수	연구자(Peer	Group)가	참여하고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평

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하였다.	

개방형	평가에서는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시스템으로서	참여자	

간	원활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가	핵심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평가의	본격적	실

시에	앞서	정책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수소・연료전기	분야와	바이오・이종장기	

분야를	선정하여,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개방형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2012년	1월에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방형	특정평가는	먼저	온라인	공모를	통하여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

은	이후	신청자의	분야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참여할	‘열린	평가단’을	구성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지표별로	자료가	제공되면	열린	

평가단이	정량적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1차	평가를	실시한다.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층분석(안)을	도출한다.	이에	대

하여	재차	열린	평가단과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성과를	질

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

본계획’에	기반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초기	성과평가	체제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

다.	그	결과	논문	및	특허	수	등	양적	성과지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사업	유형별	평가방법의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

가	기본계획(2011~2015)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질적	성

과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향후	개방과	협력을	철학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기	위

하여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의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

행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12년에	실시한	개방형	평가의	추진체계	및	결

과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개방형	평가의	실효성을	정밀진단하고	자체・상위평가로의	확대	등	

향후	추진방안을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현재	개발	중인	‘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의	완성도를	제고하며,	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을	부처

와	연구현장에	보급하여	질적	우수성	평가의	기반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3.	연구성과	확산	및	시설・장비	활용	제고

(1)	연구성과	확산	강화

정부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및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R&D	투자확대와	더불어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1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연

질적지표와 양적지표의 비교(예시)

구분 질적지표* 양적지표

논문

•논문	게재	저널	Impact	Factor

			(분야별	IF,	순위보정	IF	등)

•Hot	Paper(분야별	피인용	상위	0.1%	논문)

•Research	Front(중점연구영역)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국내+국외의	총	논문	편수

•단위비용	당	SCI	논문	수

•1인당	SCI	논문수

산업

재산권

•특허인용도(다른	특허나	비특허	분야의	피인용	횟수)

•특허등록	대비	기술이전	비율

•계량화된	특허의	상대적	질적	점수(예,	특허생존지수)

•삼극특허	수(점유율)

※	삼극특허:	미국,	일본,	EU에	모두	등록된	특허

•국내외	특허출원건수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및	특허출원	대비	등록	비율

•기술	이전된	특허의	내용	및	건수



258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59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통하여	성과	확산	체계로	전환하고	질	중심의	성과창출	등	국

가	R&D	성과의	창출・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고	있다.	

제1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2006~2010)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및	보완점,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성과관리와	활용	정책을	이끌어나갈	제2차	연

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을	2011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롭게	마련하였다.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은	성과관리	중심에서	성과확산	중심으

로	전환,	국가	R&D	부처・기관	간	정책연계와	조정	강화,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인식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관리・활용	기반	내실화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①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	체계의	구축,	②성과활용	촉진

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③연구성과	활용・확산	사업의	확대,	④성과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인식제고,	⑤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⑥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⑦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선진화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2015년까지	7개	중점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의	지식창출	수준을	10위권	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성과활용,	확산	예산	비율을	현재	1.3%	수준에서	3%까지	끌어올리고,	연구성과관리	표준매

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연구

성과관리	활용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

구분 내용

기획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을	강화하고	특허분석	확대	실시

평가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	부문별・평가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통하여	

우수성과	창출	및	활용	촉진

사업
연구성과	활용・확산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연계	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의	연계성	확보

인력
연구성과	관리자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연구자의	성과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조직 대학・출연(연)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기술창업	활성화	

시스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	강화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창출・관리・활용	기반	내실화

제도
연구자	중심의	성과	관리・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료	제도의	개선	및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	

(2)	수요자	중심의	NTIS	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3월에	‘과학기술지식

정보화시스템(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고도화	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지식정보	개방형	서비스’

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표준화에	기반을	둔	NTIS에	더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개방・협력・참여를	실현

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NTIS	운영	개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NTIS	운영	개편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국민과	연구자가	스스로	찾는	NTIS로	전

환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Exciting	NTIS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웹	3.0기반의	개방형	

협업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체계	구축,	NTIS	운영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NTIS는	정부기관	최초로	IT서비스	및	정보보호체계의	국제규격인	ISO	20000(2008년),	

ISO	27001(2009년)	인증을	연달아	획득하였으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인증을	유지하

여	오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기술대상,	2009년에는	데이터품질관리대상,	

2010년에는	대한민국	IT	Innovation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2011년에는	e-Asia	Award(AFACT,	아시아・태평양	전자상거래	이사회)에서	최우수

상,	2012년에는	UN에서	주관한	UN공공행정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익사이팅	NTIS	활성화	및	모바일서비스	확대・강화,	최종	연구자	중심의	통합시

스템	정착,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체계	시범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NTIS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성과	극대화를	위한	창조․공

유의	NTIS	3.0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진화

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3)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촉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은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효율성	극대화	등과	함께	연구생

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12월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	체계적	투자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R&D	투자와의	연계성	부족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미흡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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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기반	구축

정부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

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장비

구축현황,	장비공동활용,	장비전문가,	장비멘토링,	장비장터,	장비이전,	장비예산심의,	장비

정보등록	등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2011년부터는	대형연구시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

그동안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표준적인	관리지침	부재로	연구	현장에서는	시설장비가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

다.	이에	따라	선진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	12

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에	배포하였다.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기획→도입→등록→활용→운영→관리→처분)에	걸쳐	관리	단계

별로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개념・정의・범위,	표준분류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표준지침’의	현장적	확산을	위하여	2011년부터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③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	파악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	

정착・확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15개	부・청	합동으로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출연(연),	대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는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국

가연구시설장비	정책	추진	시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④	국가연구시설장비	재활용	활성화

대부분의	유휴・저활용장비가	재활용시스템	부재,	유휴・저활용에	따른	책임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불용・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과위는	

각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

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0년	5점,	2011년	7점의	장비	

이전이	진행되었다.	

2010년도에	이전된	장비는	이전	이후	1년간	18건의	논문	및	4건의	특허	등의	성과	발생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이용	및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

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연구시설장비의	전주

기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휴・저활용장비이전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수립	등을	통하여	연구기반을	조성

하고	주요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에	대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예약부터	이용까지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62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63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제1절			창조형	기초・원천연구	투자

1.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산업을	창출하

고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산업특허에서	

인용한	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한	기초연구의	성과물에서	나왔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기초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초석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동안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를	집

중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기초・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2008

년	8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정

부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목표치	및	2009년	1월	기초연구진흥종합계

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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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명박정부	임기동안	내내	지속되어	정

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2008년	25.6%(1조	8,588억	원)에서	2012년에는	

35.2%(3조	8,951억	원)로	확대되었으며,	원천연구까지	포함하는	기초・원천연구는	50.3%(5

조	5,627억	원)로	증대되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2007년	2,862억	원에	불과하였던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2010년에	6,500억	원,	2011년에	7,500억	원,	2012년에	8,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2008년에	이공계	교수	6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받았으나	2012

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개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획기적	진흥을	위하여	2011년	11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

구단장의	수월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연구단장에게	연구내용,	인력,	예산	등	연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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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초 연구 투자 확대

3,640

16.4

5,000

20.7
6,500

27.5

7,500

30.3

8,000

32.0
(잠정)

※	(2008년	3,640억	원	→	2012년	8,000억	원)에	따라	이공계	교수	개인기초연구	참여율	대폭	증대	

(2008년	16.4%	→	2012년	32.0%)

�	개인기초연구비			 	개인기초연구	참여율

•기초・원천연구	확대:	기초연구	25.6%(2008)→	기초・원천연구	50%(2012)

※기초연구	투자	비중:	25.6%(2008)→	35%(2012)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수혜율:	13%(2007)→	35%(2012)		

	이명박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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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초과학연구원의	첫	연구단장	10명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무대를	개방하고	있다.	

2.	창의성	중심의	모험연구	확대

우리나라의	연구	성공률은	80%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하는	연구가	과연	

바람직한	연구일까?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어려운	연구보다는	쉽고	안전한	연구에	주

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전이	없으면	틀을	깨는	도약과	발전은	없다.	수많은	실패	속에	

한두	번의	성공이	큰	발전을	가져온다.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가	되기	위하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연

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

고,	양적지표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를	벗어나	2010년부터	‘성실실패용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자	역량단계별로	사업을	재

구성(일반연구→	중견연구→리더연구)하였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창의적	연구지원을	

위한	‘모험연구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우수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하여	우수성과에	대한	계속지원을	강화하였다.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

과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2단계로	3년간씩	추가	지원하고,	추가지원	과제	중	우수	과제는	연

구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차상위	사업(일반

연구→중견연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12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

안’을	마련하여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창의적	연구개발	또는	실패	위험성

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나	산업	활용도가	높은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도약

형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로	창출된	

연구논문은	양적인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07년에	1만	337편이던	

기초연구사업의	SCI	논문	수는	2010년에	1만	4,335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영향력지수(IF)	상

위	5%	이내	저널에	실린	논문	수도	2007년	406편에서	2009년	677편으로	67%	증가하였다.

아울러	암,	신종플루	바이러스,	신경병증성	통증	등	각종	질환의	발병과	완화	메커니즘	규

명,	줄기세포	연구,	지능형	로봇	개발,	자연재해	발생	메커니즘	규명,	신소재	개발	등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연구결과와	기술들을	창출하여	내고	있다.

3.	대학・연구소의	기초・원천역량	강화

이명박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해외석학을	유치하여	국내	대학의	기초・원천역량을	강화하

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을	추

진하였다.	학문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

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WCU사업은	2008~2013년까지	사

업기간	5년	동안	총사업비는	8,25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2012년	현재	30개	대학	총	119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WCU	사업추진을	통하여	최근까지	노벨상	수상자	7명,	미공학한림원회원	11명,	미과학한

림원회원	10명,	미학술원회원	5명,	필드상	수상자	2명	등	우수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

였다.	R&D실적에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는데,	SCI	저널	중	전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종

합저널	‘NSC(Nature,	Science,	Cell)’에	17편의	WCU	연구성과가	게재되었다.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총	5,783편으로	이	중	41%(2,358편)가	SCI급	10%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그	중	

3.6%(85편)는	SCI급	상위	1%	저널에	올랐다.	2012년	현재	WCU사업을	통하여	마련된	대학

의	연구기반을	토대로	기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여	국내	대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	BK21사업과	통합한	새로운	대학원	인재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출연(연)에서도	기초・원천	연구역량	및	개방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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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IF	상위저널	논문	수	증가	추세

•영향력지수(IF)	상위	5%저널	논문:	(2007)406편	→	(2008)614편	→	(2009)677편

•영향력지수(IF)	상위	10%저널	논문:	(2007)1,105편	→	(2008)1,609편	→	(2009)1,89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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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사업 지원 유형

유형 내용
대학

(개)

과제	수

(개)

예산*

(억	원)

	(유형1)	전공・학과	개설	
전일제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신규	전공	또는

학과를	개설
19 34

1,069

(70%)

	(유형2)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해외학자를	대학의	기존	학과에	유치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18 41
372

(24%)

	(유형3)	해외석학	초빙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21 44
87

(6%)

※	4차년도(2011.9～2012.8)	사업비	기준	작성

여	국내	출연(연)에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석학을	센터장으로	초빙하여	국

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WCI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총	4개	WCI센터

가	선정되어	분야별	세계적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제2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	법・제도	기반	마련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출연(연),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

하는	응용・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자원이	모자라고	기술역량이	부족하였

던	당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다행히도	그와	같은	전략은	적중하여	우리나

•	(기능	커넥토믹스센터,	KIST):	광유전적	생쥐	39	라인	확보(기존	보유라인의	선별작업을	통하여	최적의		 	

생쥐라인만을	취득),	하이브리드	생쥐	2종	개발,	SCI논문	33편,	특허	10건

•(키노믹스기반	항암연구센터,	생명(연)):	항암	표적단백질	발굴	2건,	SCI논문	45편,	특허	3건

•(핵융합	이론센터,	핵융합(연)):	세계수준의	핵융합	해석코드	개발	2건,	SCI	논문	41편

•	(양자빔기반	방사선	연구센터,	원자력(연)):	가속기	및	방사선	원천기술	개발	2건(다중박막	결맞음	전이	방사선,	

주기가변	나선형	교번자장기),	SCI논문	6편,	특허	5건

WCI센터의	연구성과(2012.9	기준) 라는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점차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선진국	추격형의	연구개발	전략은	근본적인	성장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먼저	선

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찌감치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세

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을	꿈꾸었다.	인수위가	구성되자마자	세계적인	기초과학	허브

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과

학기술부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을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

속기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2009년	확정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

지를	둘러싸고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년여	간	국회에	표

류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한때	세종시	수정안

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

으나,	이	또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원점

으로	회귀하였고	결국	2010년	12월에	들어서

야	극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구성하

구분 위치 면적(m2)

신동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일원
1,699,252

둔곡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
2,000,107

구분
면적

(m2)
인구(만	인) 주요개발지역

청원군 814.1 15.6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천안시 636.3 58.0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연기군 361.4 8.2 세종시

거점지구

기능지구

이제	선진	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과학기술의	꿈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초과학연구원과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한민국	발전은	물론	지구촌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심이	돼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초과학연구원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움	특별연설(2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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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격적인	입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5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기능지구는	청원군,	천안시,	연기군으로	확정하였다.	법

적인	근거가	마련되자마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흔히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갈등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결정된	지	꼭	1년이	지난	2012년	5월	17일	지금까지	불모

의	영역이나	다름없었던	대규모의	장기적인	기초과학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초과학연구

원’이	개원되고,	2012년	말까지	총	16명의	연구단장이	선정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단순히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연구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것부터	출발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우수한	연구	성과는	뛰어난	과

학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신념	하에	핵심연구조직인	연구단의	선정	요건에	연구단장의	역

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철저하게	연구자의	수월성에	기반하여	연구단장을	선정한	결

과,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단장들이	선정되었다.	

연구단장에게	연구	주제,	예산	배분,	인력	구성	등	연구	수행에	있어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연

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으로	안정

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기초과학연구

원은	국내의	연구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우수	과학자들에게도	개방되었다.	2017년까

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Brain	Return	500’이	바로	그	핵심	전략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이	폐쇄적인	연구	집합체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대학,	출연(연)과	적극적

으로	협조・연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거점지구인	대전의	기초

과학연구원	본원	외에도	KAIST,	GIST,	DGIST,	UNIST	및	POSTECH	등	지역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대덕의	출연(연)과	연계한	‘캠퍼스’라는	형태의	연구조직을	설치하고,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에	외부연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3.	중이온가속기	설치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거점지구에	들어서게	될	중이온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성을	위한	핵심	연구시설이다.	‘과학자들의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	중이온가속기는	양성자

보다	무거운	입자를	가속한	후	물질에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생성・실험하는	장치로서	핵물

리,	천체물리,	원자력,	생물과	의학,	원자	및	고체물리	등	현대과학기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첨단	연구시설이다.	지금까지	나온	노벨	물리학상	중	약	20%가	가속기와	관련이	있을	정도

로	가속기는	최첨단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이에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미	다수의	

중이온가속기를	운용	중이며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신규	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예산	투

자가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검증

이	요구되었다.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가속기	투자	타당성에	대한	과학

기술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수립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에서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확정되었다.	

2010년부터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개념설계에	착수하였다.	개념설계를	통하여	제안

된	한국형	희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가속기는	높은	가속에너지로(200MeV/u)	우라늄(Ur)

까지	가속이	가능하며	세계	최초로	동위원소	생성	방식인	IFF(Isotope	Separation	On-Line:	

두꺼운	표적에	양성자를	충돌시켜	다양한	저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	대전

류/저에너지	빔)와	ISOL(In-flight	fragmentation:	얇은	표적에	우라늄과	같은	중이온을	충돌

시켜	다양한	고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	소전류・고에너지	빔)	방식을	동시

UU
U

U

U

U

U+

U+
U+ U+ U+ U+

e-

e-

e-

e-

전자와	충동해

양성을	띤	중이온

중이온빔

중이온을	충돌시켜

희귀동위원소를

만드는	표적

중이온을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

전자	발생	장치
중이온을	밖으로	인출하는	장치

인출 가속
가속된
중이온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희귀동위원소
희귀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생명과학

기초	의학

물성/재료

원자력에너지/핵자료

천체	및	우주과학

핵물리

핵융합/플라즈마

원자물리

원천	기술개발

가스	주입

(우라늄을	

예로	듬)

중이온가속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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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택하여	다른	나라에서	현재	운용	중이거나	구축	중인	가속기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경

쟁력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또한	빔의	세기가	동종의	가속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온을	가속시킬	수	있어	폭넓은	범위의	연구	수행을	가능케	한다.	

2011년	12월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중이

온가속기	구축을	전담할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이	기초과학연구원에	설치된	것이다.	그

리고	2012년	1월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주요장치의	구축계획	

등에	관한	종합	로드맵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중이온가

속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	개발을	위

하여는	MSU	FRIB(미국),	페르미연구소(미국),	CERN(EU),	GSI(독일),	RIKEN(일본),	

GANIL(프랑스),	TRIUMP(캐나다)	등	해외	가속기연구소와의	인력・기술	교류를	위한	협

력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12년	5월	독일	GSI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페르미연구소	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는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기초과학자들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꿈을	이루어	줄	구심점이	

될	것이다.

4.	거점・기능지구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선정된	후	2011년	말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

획’을	통하여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	지구를	국제적인	연구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

상안과	개발	전략이	발표되었다.	세계의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	지식창조와	교류,	휴식이	연계되는	커뮤니티형	정주환경을	마련하고,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기본적인	거점지구	개발구상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2012년	2월에는	거점	및	기능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공간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거점・기능	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확

정된	기초연구시설,	산업시설,	정주환경	등	거점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조성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한편	거점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	확산과	사업화를	위한	기능지구의	육

성도	추진되었다.	과학-비즈니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기능지구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

구	내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12

년에는	그	시작으로	기능지구	소재대학에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PSM)	양성을	위한	과정	

개설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의	시초가	될	기초연구성과	후속	R&D	연구에	착수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약	5조	2,000억	규모의	예

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이는	기초과학의	단일	프로젝트에	역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투자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청사진은	이제	마련되었고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도	내디딘	상태

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과제만이	남아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	구축된	토대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원하는	꿈의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과학기술인재	지원

1.	생애주기별	과학기술	인재	지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속성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미	과학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009년	4월	21일	국립	과천	과학관에서	열린	제42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훌

륭한	과학자	한	명이	유전(油田)보다	가치	있는	시대’라고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강조한	이명박정부는	출범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GPS	시스템	구축,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까지	

이어져	왔고,	이런	계획	하에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연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특정	

단계나	분야에	집중된	인재	양성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	생애주기별	과학기술	인

재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영재부터	국가과학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틀을	

확고히	다진	점을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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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였

고,	2011년	5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의	목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단계

별	체계적	육성	및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2015

년까지	초・중등,	대학(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의	5개	영역의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

여	나가는	것이다.	특히	각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기까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이

공계	대학생이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하여	최고	단계인	국가과학자까지	성장하도

록	GPS(Global	Ph.D	Scholarship)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업	단계인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우수	연구자정년	연장	등을	추진하고,	기업	연구자는	현장	연구자에서	관리자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과학기술인력	활

용	촉진을	위하여	출산・육아로	연구현장을	떠난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취업을	돕는	‘리터너	

프로그램(Returner	Program)’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원로	과학기술자들의	중

소기업	연구직・기술고문	재취업,	과학관	큐레이터	활동	등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5대 영역과 15대 중점추진 과제

영역 영역별	목표 중점추진과제

초・중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	미래형	STEAM(수학・과학・기술・예술)	교육	강화

•	영재	교육	내실화	및	대학연계	강화

•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진로연계	강화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특화인력	양성

•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출연(연)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참여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

•	고급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현장성	높은	인력양성기능	강화

•	첨단기술	및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개선

기업
기업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및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	기업연구인력의	수요	대응력	제고						•	기업의	교육기부	활동	촉진

•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인프라
잠재인력	활용촉진	및	과기인력

정책기반	강화

•	해외	인력	활용	강화

•	여성과학자	및	원로과학자	활용	강화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기반	강화

(2)	GPS	시스템	구축

이공계	대학생이	학업・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연구몰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	대학원

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

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단절	없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	12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학부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경

력단계별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GPS제도	구축이	보고되었고,	2011년	1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및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을	신설하고	이

를	2003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과학장학생’	사업과	연계하였다.

첫째,	‘대통령	과학장학생	사업’은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부	4년	동안	학비	

등을	지원한다.	국내	및	해외	장학생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국내	장학생은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200만	원)를	지급받고,	해외장학생은	연간	5만	달러(미화)	이내

의	실비학비,	체재비	등을	지원받는다.	2012년은	국내	장학생	111명,	해외	장학생	10명	등	총	

121명을	선발하였다.	

둘째,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선발하며	등록금,	생활비,	단기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

한	장학금을	매월	250만	원(연간	3,0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2

년간	지원	후	성과를	평가하여	박사과정은	추가	1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추가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분야는	인문사회분야(20%)와	과학기술분야(80%)	전	분야이다.	2011

년에는	295명,	2012년에는	205명을	선발하였으며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500명을	지원한다.

셋째,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은	만	39세	이하인	박사	후	연구자의	국내	대학,	

GPS 시스템

●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경력단계별	추적관리를	통하여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대통령	과학

장학생

학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석박사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박사후

신진,	중견,	리더

연구자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국가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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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에서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연구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1억	5,000만	원(연구비	1억	원,	인건비	5,000만	원)을	지원하

며,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기간	내	정규직	취업(임용)시에

도	잔여기간의	연구비는	계속	지원을	보장한다.	2011년	15명을	선정하였고,	2012년	20여	명

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1년	선정된	15명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원자	가

운데	5명이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와	함께	5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2월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및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정서	수여식에

서	이명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과학인재는	나라의	경쟁력이며,	뛰어난	과학인재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며	과학인재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고의	자질을	가

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학부에서부터	독립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신진연구자가	될	때

까지	지원하는	GPS시스템의	추진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기

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공계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전략	수립

2011년	7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창의성을	가진	융합형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하

여	국가	차원의	‘이공계	르네상스’에	대한	비전	제시와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함에	

따라	기존	추진과제들을	종합한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위한	범부처	이공계	위기	대책	마련이	요

구되었다.	이공계	우수학생의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해결	등	이공계	위

기에	대한	해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부처별	정책	불균형이	발생하고,	전	생애에	걸쳐	연계된	지원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

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전	생애주기별	애로요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부	내	협조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이공계	르네상스’	전략이	새롭게	추진되게	되었다.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은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공계	르네상스는	미래	신성장산업분

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과학기술	강국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	

정책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이공계	비전을	제시하였다.	2011년	과학기술	인력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관계	부처	수요조사를	토대로	연계・협력	강화	대상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초・중・고–대학・대학원–재업자-퇴직자’의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이공

계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였다.	중소・중견	기

업	연구개발인력	재정지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하는	등	고용창출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선도대학	육성,	글로벌	기업가	센터	등	부처

별	기술창업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창업	성공	아이템	전시・관람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	참가자,	정부	관계자	및	벤

처기업가	등	이공계	리더와	일반	국민이	창업을	주제로	멘토링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이공계

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창의적	융합인재교육	및	영재교육

(1)	융합인재교육(STEAM)	착수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주요내용

2020 미래 성장과 행복 추구

목표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

희망전략 세부추진과제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강화

•	대학(원)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교육연구	역량제고

•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	창출형	R&D	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강화

•	경력개발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α(여성)	&	Ω(시니어)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연계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제고

•	범아시아	R&D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	활성화

•	국제공동	R&D	협력	체계	마련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	과학기술인의	국정참여	확대	및	위상제고		

•	과학기술인의	교육・재능기부	확대	

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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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로	그	근간은	창의력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싹틔우는	초・중등	

교육이다.	그러나	그	간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결과는	50개국	중	과학	과목에	대

한	자신감(27위),	과학과목에	대한	즐거움(43위)	등으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	and	

Science	Study,	2007).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계는	수학・과학교육을	체험・탐구	위

주로	구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2011년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에

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STEAM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1~2015)’에	미래형	융합인재교육	강화	과제가	포함되고,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

화	방안’이	2011년	5월에	수립되면서	STEAM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STEAM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시	과학	과목과	기술・가정	과목의	교

육과정	목표에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을	반영하였다.	둘째,	STEAM	리더스쿨을	선정・지원하

여	STEAM	교육	내용을	학교	교과목	편성에	반영하고,	STEAM	과목을	시범적으로	학교교

육에	적용・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STEAM	교육에	활용할	콘텐츠,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

향에서	개발・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교사들이	STEAM	교육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입문

연수,	기초연수,	심화연수	등	3단계	연수체계를	구축하였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바탕하여	향후	융합인재교육은	다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도록	하였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별로	학습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STEAM	교육의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STEAM	교육	현장	확산을	위

하여	교육기부	등	사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STEAM적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STEAM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

하여	32개	학교에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과학영재학교의	확대			

많은	사람들은	영재교육을	일부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영재교육진흥법’	정의에	따르면	‘영재는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

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부는	잠재력	있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선발	방법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발방법에	

있어서	시험이나	지능	검사	등	단편적인	방법	보다는	학생의	과학적	탐구심,	흥미,	열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선발	방법인	교사	관찰・추천제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이명박정부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누구

나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5만	8,953명에서	2011년	11만	1,818명(전국	초중고	학

생의	1.59%	수준)으로	영재교육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지난	5년간	영재교육	수혜자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기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재학

급	및	영재교육원은	방과	후,	방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재학교에서는	과학영재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연구・실험탐구	등의	심화학습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별로	균형적인	영재교육	육성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2012년에는	대전과

학고와	광주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추가로	지정하였다(2014년	3월	개교	예정).	현재	우리

나라는	2001년	부산과학고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서울과학고,	경기과

학고,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추가	지정되어	전국에	4개의	과학영재학교가	있다.

또한	과학,	수학,	언어,	예술,	정보,	발명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

양한	재능과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고,	과학고와	과학영재고교에서	대학과목	선이수제(AP:	

Advanced	Placement),	학점인정제도(PT:	Placement	Test)	등	대학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

공하며,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영재교육	강화

영재교육 수혜자 연도별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재교육수혜자수 31,100 39,011 46,006 58,953 73,865 92,198 111,818

전국	초중등학생수 7,757,900 7,724,840 7,757,023 7,617,800 7,387,047 7,262,715 7,012,196

비율 0.40% 0.50% 0.59% 0.77% 1.00% 1.27% 1.59%

※	2008년도부터	과학고	학생	포함

연도별 영재교육기관 수 변화 추이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영재학급 994 1,567 2,451 3,521

교육청영재교육원 226 471 261 357

대학부설영재교육원 39 84 55 61

과학영재학교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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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는	국가적	영재교육	정보	및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GED:	Gifted	Education	Database)’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영재

교육	학생,	교원,	기관	정보,	교수・학습자료	및	연구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지원	등	종

합적・표준화된	영재교육의	정보	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특성화대학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

이명박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인재대국	실현’을	선정하고,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국정과제의	4대	핵심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	수준의	대학

원	육성	및	우수	인재	양성에	집중하였다.	초중고	교육의	창의성	증진	및	영재	확대	발굴과	더

불어	실질적인	연구인력의	요람인	대학의	세계수준	도약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추진

되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세계적	연구거점	육성,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사업	등을	통하여	중점적인	예산	투자,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세계적	연구거점	육성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

을	이공계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능이	융합되어	빠른	기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있다.

1971년	설립된	KAIST는	박사	8,901명,	석사	2만	2,788명,	학사	1만	1,955명	등을	배출하

는	등	그간	KAIST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인재양

성과	국가의	전략적인	연구	활동,	지역산업	발전의	연구거점으로의	역할은	다소	미흡하였다

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11년	5월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

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6)’은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

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대학(원)(KAIST,	GIST,	DGIST,	UNIST)을	이공계	분야의	세계

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4

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학운영,	예산,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

고,	이들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마

련,	4개	분야	10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4개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2011.7)을	

수립하였다.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계	및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하

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협력	시	KAIST,	GIST,	DGIST,	UNIST	뿐	아니라	포항공과대학

교(POSTECH)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POSTECH을	포함한	5개	과학기술특성

화대학	총장	간	상호	교류	확대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고교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이명박정부는	우수한	교수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소속	대학을	세계	수

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외의	유능한	석학을	국내	대학

에	초빙하고,	해외학자와의	공동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융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사업)을	도입・추진하게	되었다.

WCU사업은	총	5년(2008~2013)에	걸쳐	8,250억	원(연	1,6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

업으로	창의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동력	및	융복합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WCU사업은	①융복합	분야의	전공・학과	개설	지원과제

(유형1),	②개별학자	초빙	지원과제(유형2),	③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유형3)로	구성되

어	있으며,	모두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학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동	사업을	

통하여	유치된	해외학자는	노벨상	수상자	6명을	포함,	총	321명에	달한다.

WCU사업은	국내	대학	및	학문	분야의	국제적	순위가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WCU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1).	WCU사업은	연구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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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Nature,	Science,	Cell에	1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총	5,783건	중	약	41%인	2,358건이	SCI급	상위	10%	저널에	게재되는	성

과를	거두었다.	이	중	SCI급	상위	1%	저널에	게재된	논문만도	85건,	전체	SCI급	저널의	1.5%

를	차지하였다.

(3)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2단계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천・핵심기술,	신성장

동력	분야	등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핵심분야의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조	

7,96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2단계	BK21사업은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

한	지원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셋째,	대학의	교육・연구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연계한	지원	넷째,	산・학	협동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

성	수준	향상	다섯째,	지역혁신을	선도할	지역	대학원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WCU 사업단 현황(2012.1.1 기준)

유형 내용 대학 과제수 예산(단위:	억	원)

	(유형1)	전공·학과	개설	
전일제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신규	전공	또는	학과를	개설
19개 34개 1,084(70%)

	(유형2)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해외학자를	대학의	기존	학과에

유치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18개 41개 376(24%)

	(유형3)	해외석학	초빙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21개 44개 87(6%)

합계 30개 119개 1,547

QS 대학평가 - World University Rankings

2008 2009 2010 2011

순위 학교명 계 순위 학교명 계 순위 학교명 계 순위 학교명 계

50 서울대

3

47 서울대

4

50 서울대

5

42 서울대

5

79 KAIST 90 KAIST
69 KAIST

95 KAIST 112 포항공대 98 포항공대
134 포항공대

142 연세대 129 연세대

188 포항공대 151 연세대 191 고려대 190 고려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은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고

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전국단위	및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

업	지원	분야는	기초과학분야,	응용	및	학제	간	융합분야,	인문사회분야,	핵심사업분야로	구분하

였고,	의학,	치의학,	경영학은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2단계	

BK21사업은	고급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분야의	참여대학원생	1인당	SCI급	논문	수가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12.9%	

증가하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SCI급	논문	1편당	평균	IF가	연평균	7.0%	증가하였다.	2단계	

BK21사업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실행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사업단	소속	대학의	교원	1

인당	평균	학생	수를	정부	가이드라인(대학	구조개혁	방안)	40명보다	훨씬	적은	30명	미만	수

준으로	유지하였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65%	이상을	유지하여	대학의	개혁에	소속	대학이	적

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구중심대학의	지표가	되는	학부생/대학원생	비율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BK21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의	취업률은	고용시장의	어려

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대학원	졸업생	현황과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4.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과학기술인이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데는	세계수준의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업	단계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정책은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예

정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인재	지원	틀의	완성	관점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1)	대학	R&D	전문인력	확충:	‘리서치	펠로우	제도’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약	1만	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된	박사	연구원

의	대부분은	정규직	연구원	보다는	대학의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단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

•참여	대학원생	취업률(평균	90.7%):	(2006)92.0%	→	(2008)91.9%	→	(2010)91.9%

•국내	일반대학원생	취업률(평균	77.5%):	(2006)81.9%	→	(2008)81.6%	→		(2010)62.2%

　-	BK21사업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2011,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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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들의	현실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고용된	박사	연구원	중	

40~50%는	정기적	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의	혜택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

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계약직	연구원들도	정규직의	55%	수준인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

으며,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	연구를	수행할	기회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불

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연구	환경은	결국	박사	연구원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젊은	박사	연구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제도를	도입하였

다.	리서치	펠로우는	‘정부가	제시한	고용기준에	따라	대학이	고용하는	연구	전담인력’으로,	

3년	이상의	중장기계약,	월	3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장된	연구원

이다.	이	조건들은	박사	연구원들에게	일자리	개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며,	계약직	연구	인력과	리서치	펠로우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에	고용된	리서치	펠로우를	대상으로	3년간	연	5,000만	원의	연

구비를	지원하는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2012년	50억	원)’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은	박사	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원하는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서	연구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리서치	펠로우	제도	도입

으로	그동안	정부	R&D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던	계약직	박사	연구원들을	위한	제

도적	지원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고용형태 •단기	계약직(1년)
•	중・장기	계약직(3년	이상)

-	갱신형	계약직	

고용주체 •연구책임자,	산단,	대학	등 •	대학기관	

(현)	계약직	연구인력 리서치펠로우

인건비	및	복지
•월	100~200만	원	내외

•차별적	4대	보험	가입		

•	월	300만	원	이상

•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2)	출연연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출연연은	격변하는	융・복합시

대,	지식기반시대에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시대적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출연(연)의	자체적	변혁을	유도하여	임무수행형	연구소로	특성화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

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방안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받아온	연구과제중심(PBS:	

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개선하여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추진하였

다.	이	외에도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활성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등	출연(연)별	특성화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연한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환경	및	퇴직	이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출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전후 비교 

조직	운영
•		연구사업	중심의	조직운영

•		기관장	중심의	인사ㆍ조직	운영

•	미션중심의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운영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장에	구성권	부여

예산	운용 •		PBS	중심의	예산	운용

•	묶음예산	중심의	예산운영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에	묶음예산	우선	

지원(묶음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

평가	체계

•		조직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체계

•	단기중심의	평가체계(1년	주기)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을	위한	독립적인	

평가체계

•		중장기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	(예:	3년	주기)

성과활용

•		부처	간	출연(연)	분리	운영으
로	공동연구	미흡

•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미흡

•		연구조직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확대

•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

개편	전 개편	후

출
연
연

•		출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및	운영	지원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에	묶음예산	배분ㆍ조정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자문	및	평가

국
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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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연)-대학	간	연계	강화:	학・연	공동연구센터

최근	연구분야	간	융복합화와	연구과제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교육과	과학기술간

의	벽,	연구와	교육	간의	벽,	대학과	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새로운	협력모

델의	창출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출연(연)과	대학	간의	연계	강화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	활용의	측면에서도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의	활용과	대학의	석・박사	과

정	인재들의	진로	모색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학제	간	연구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출연(연)	중심의	새로운	학・연	협력모델로	2008

년	‘학・연	공동연구센터(DRC,	Degree	&	Research	Center)’가	추진되어	출연연구소와	대

학이	인력,	시설,	장비	등	각각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여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상

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학・연	공동연구센터(DRC)는	현재까지	총	4개의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의	협

력연구를	통하여	출연(연),	대학	등에서	총	207명의	연구진이	참여(2011년	말	기준)하고,	이	

중	98명의	석・박사	학생이	본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	기반	

마련	및	향후	취업	연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	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제

•3개센터(2008.12~2011.11)	 	•1개센터(2009.12~2012.1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상대학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포항공대	

			-	한국원자력연구원-서울대학교	

학·연	공동연구센터(DRC)

학・연 공동연구센터(DRC)체계

기대효과

•	출연(연)과	대학과의	효율적	연계	강화

	출연(연)의	대형장비・시설	및	연구연량과	대학

의	연구자원	및	우수인력의	결합으로	연구	시너

지효과	증대

•국정과제	및	국가문제해결형	임무	수행

•	학제간	공동연구과제	수행	및	센터연계형	학위과

정	운영

대학 출연(연)

공동연구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출자

육성	및	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동연구센터(DRC)

도적	제한과	처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이중소속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기관과	대학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전

임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학연교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차원이	아닌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학연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		

제4절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1.	한국형	그랜트제도	도입		

이명박정부는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한다는	당초	대선공약의	실천을	위

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순위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들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몰입

기존의 겸임교수제도와의 비교

구분

겸임제도 학연교수	제도

겸임교수

(연구기관	→	대학)

겸임연구원

(대학	→	연구기관)

학연교수

(연구기관	→	대학)

학연교수

(대학	→	연구기관)

근무형태 겸임 겸임 겸직(이중소속) 겸직(이중소속)

지위 시간강사급 겸임연구원
전임교수급	

부여	가능

전임연구원급

부여	가능

임용방식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임용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임용
기관	간	협약에	의한	임용 기관	간	협약에	의한	임용

보수 시간강사에	준함 연구기관	규정에	따름 기관	간	협약에	따라	결정 기관	간	협약에	따라	결정

정년
연구기관

정년에	따름

대학

정년에	따름

연구기관	

정년에	따름

대학

정년에	따름

겸임(겸직)

기관내	신분
신분보장	없음 신분보장	없음

전임교원과	동일	권한	부

여	가능(보직	가능)

전임교원과	동일	권한	부

여	가능(보직	가능)

연구공간

제공여부
연구공간	제공	없음 연구공간	제공	없음

협약에	의해	

연구공간	제공	가능

협약에	의해	

연구공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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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저하되고,	결과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구를	선

호하게	되는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필요한	기초연구사업	분야에	대하여	연구	종료	후	결

과평가를	하지	않는	미국의	‘그랜트(grant)’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한국형	그랜트제도

를		도입하였다.	한국형	그랜트제도의	도입은	2012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에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지

원방식을	기초로	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형	그랜트

(grant)	지원방식’을	설계하였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연구종류와	지원목적에	따라	연구지원	방식이	세분화되

어	있다.	그	중	그랜트(Grant,	연구장려금)	방식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지만	결과평가는	실

시하지	않고,	다음번	그랜트	신청	시	연구계획서에	이전	그랜트의	연구성과를	기술하도록	하

여	자연스럽게	정부	연구비	지원에	따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연구과제가	종

료되면	성과	개요(3쪽	내외)와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만을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연구성과

관리시스템(http://pms.nrf.re.kr)에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하고,	이후	5

년간	발생하는	논문	게재와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추가로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비	정

산도	소속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존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다

음	과제를	신청할	때	기존	연구비	지원을	통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두었으

며,	5%	무작위	추출로	과제들을	선정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한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367과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146과제	등	총	2,513과제에	대하여	그랜트	지원	제도를	적용하여	결과평가	없이	간소화된	결

과보고서	접수로	결과평가를	대체하였다.	이	같은	한국형	그랜트도입은	기초연구사업에	대

하여는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간소화하고	다년도	협약과제에서	연구비	이월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2.	출연(연)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

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습득하여	기업	성과를	창출하여	주

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으며	그	선봉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환경은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습득하는	수준의	기술개발로는	지속적인	

발전과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형・융합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출연(연)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

고의	전환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단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현재의	출연(연)	체제는	창의

적이고	도전적인	고유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적・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

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주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직접	출연금의	낮은	비중으로	인한	연구원들의	고유임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수

한	인력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출연(연)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

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	확대를	추

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의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원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원의	사기제고	및	기관	고유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확대하여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의	직접	출연금	지원을	묶음예산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였다.	단계적으로	직접	출연금의	비율을	70%	수준까지	제고함으로써	출연(연)

에	유입되는	총액은	동일하게	하면서	기관	간	과다경쟁을	해소하고,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묶음예산이	확대되면	일선	연구원도	과

제수주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본연의	연구임무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

부지원	예산	대비	직접	출연금	비율을	2012년에는	42.6%에서	50.5%	수준으로,	2013년에는	

6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7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1)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활성화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자	시행된	과학기술인연금제도는	과학기술계의	지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초기에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의	반대,	정부	재정지원의	부진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08년	3월	과학기술인연금	활성화를	포함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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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법령

개정,	세제혜택	지원,	장려금	재원마련	등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조성,	세제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2012년	3월말	현재	

가입기관	수	65개,	가입자	수	1만	1,282명에	달하고	있다.	2008년도	가입기관의	수가	6개,	가입

자	수가	단지	742명에	불과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연금의	연금급여는	부담금적립액과	운용수익에	과학기술인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합친	금액으로	지급된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는	정부	

및	출연(연)이	출연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정부출연금	1,000억원+기술료	1,000억	원

(2013년까지))의	운용수익을	사용하며,	연금에	가입(10년	이상)한	정부출연연구원에	한정하

여	지급한다.	

과학기술인연금제도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격적인	노후보장책의	시작이라

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정착으로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불안감

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국내	우수인력의	유출방지	및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

피현상	해소	및	과학기술인	우대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발

전장려금의	재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인연금의	수혜율	확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

산운용의	건실화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

정부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조성현황 (2012.3) (단위: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

정부출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200 200 - - 600 - - - -

기술료 - - - - - 51 92 381 83

누적합계 200 400 400 400 1,000 1,051 1,143 1,524 1,607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장려금지원율(연봉대비) 1.05% 1.02% 1.02%

지원규모(억원) 11 41 65

지원자수(명) 3,367 8,724 10,075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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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나

아도록	하였다.

(2)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도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년은	1998년	외환보유고부족	경제위기에	

따라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되었다.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연

구원들의	직업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은	출연(연)	우수연구원의	대

학으로	이직	및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

여	출연(연)	선진화의	한	방안으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출연

(연)	연구원	중	역량	있는	우수연구원을	선정하고	해당	연구원의	정년을	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타	기관으로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출연(연)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은	출연(연)	연구원

에	대한	일반적	정년연장이	아니고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연구실적・발전가능

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이다.	선발	대상은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

속한	정규직	연구원이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기본연봉의	90%를	수령하게	된다.	선발규

모는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중에서	매년	1%	내외이며	기관	자율에	따라	2012년부

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선발대상	및	규모,	시행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법	개정	없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출연(연)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추가	재원이나	인력	증원	없이	출연(연)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였다.	출연(연)	우수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주요 내용

선발대상 신청자격을	갖춘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	정규직	연구원

신청자격

책임급	임용	후	‘논문’,	‘특허’,	‘기술료’	실적	중	하나가	상위	20%	이내인	자

책임급	임용	후	‘개인평가	결과’(5등급	평가	시)	평균	4.0	이상인	자

국가	과학기술	및	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선발규모 기관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매년도	1%	내외

시행시기 2012년부터	도입,	각	기관의	제도도입	및	시행시점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운용

도입내용

정년연장:	61세	→	65세

임금피크제	적용:	62세부터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	지급

2년	연속	‘D’	평가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원장이	자격	해임여부	결정

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	사

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출연

(연)	기관별로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동	제도를	확대・발

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잠재	연구인력(여성・퇴직)	지원・활용	강화

우수한	연구인력이라	하더라도	여성과학자들의	경우는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

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조기퇴직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자들과	퇴직과학자들의	경력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은	구	과학기술부(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구	교육부(구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여학생	공학교

육	선도대학	지원),	구	산업자원부(여성공학	기술인력	양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었으나,	교

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2008

년	11월	수립된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2009~2013)’은	육성,	활용,	인프

라	3개	부문으로	접근하여,	여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육성	부문),	고용환경	개선	및	경력단

절	방지(활용	부문),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사업	통합	및	체계화(인프라	부문)	등	중요한	이슈

를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	‘여성과학기술인	육

성・지원	사업	추진체제	개편(안)’	확정	후	2011년	3월	통합지원센터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출범시켰으며,	2012년	3월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16개	지역사

업단을	신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	주체를	통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직접	사업비	비중이	2010년	68%에서	2011년	74%로	증가)하게	되었고,	제

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2009~2013)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까지	2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2개	목표도	달성되

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여성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2012년	여성계	신

년인사회에서의	발언처럼	과학기술계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도	우수한	여성인력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이들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교육환경과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292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93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또한	정부에서는	퇴직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	수준은	2005년	9.1%에서	2010년	11.0%로	상승하

였고,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세대인	1955~1963

년생	712만	명의	퇴직으로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2020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과학기술인	현황을	보면	2010년	5,488명

에서	2012년에는	약	6,000명을	넘어서고,	향후	10년	전후로	퇴직이	예상되는	50세	이상	과학

기술인은	2010년	약	3만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퇴직자	증가에	따라	퇴직과학기술자들의	전주기적인	활용체계를	구

축하고,	이들을	산・학・연	R&D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분석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	활

용지원사업과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

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과학기술인은	오랜	연구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최신	

과학기술학술정보를	조사하고	전문가로서	제언하는	모니터링	분석과	최근	이슈가	되거나	대

학・연구기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분석하는	심층정보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과학관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과학관의	전시주제를	해설하고,	청소년들에게	멘토

링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도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인원 (단위:	연인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534 236 252 266 250 357 287 278 2,460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
- 79 89 153 118 104 106 95 744

합계 534 315 341 419 368 461 393 373 3,20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성과

4대	목표 2007 2009 2011

①	공학계열	여대생	비율	25%	제고 17.8% 18.4% 19.4%

②	이공계	여성박사	1,000명	육성 705명 776명 1,069명

③	여성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10%	확보 9.8% 10.6% 11.4%

④	R&D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10%	제고 7.9% 6.4% 7.3%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애로기

술을	해결하는데	퇴직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KOITA)에서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동	사업에서는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등에서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

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3년간	보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위의	두	사업을	통하여	2012년까지	총	3,204명의	퇴직과학기술인이	활용될	예정

이며,	현재까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분석된	과학기술정보분석물은	

약	4만	3,500건으로	산・학・연	연구자	등	약	3만	명의	회원이	이와	같은	분석물을	연구활동

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퇴직과학기술인을	충분히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의	평생활용체제를	수립하고	이들의	전공분야,	출신기관,	현직	수행업무	등	다양

한	경험을	고려하여	활용기관,	활용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퇴직과학기술인이	평생	체득한	고

급	지식과	경험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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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	

1.	과학기술	577전략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이

명박정부는	출범	후	주요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	추진하여야	할	과학기술정책

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

였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수립에는	22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많은	전문가

가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예측조사(2007)를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과학기술・경제・사회	

환경을	분석・전망하고	과학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였고	우리나라	R&D의	경쟁력	현황	분

석과	점검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방향	정립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충실

히	반영하였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선진	인류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

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2008.5),	국가연

제3장

미래 지속성장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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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일류국가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

국가비전

5%	투자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투입

7대	중점분야

R&D 시스템

①	주력기간산업

②	신산업창출

③	지식기반서비스

④	국가주도기술

⑤	현안관련	분야

⑥	글로벌	이슈대응

⑦	기초・기반・융합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④	과학기술	국제화

⑤	지역	기술혁신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과학기술	문화

과정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목표



29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297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2008.7)	등	정책방향을	반영하였다.	

이른바	‘577전략’으로	명명한	계획에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선진	일

류국가	실현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주력기간산업	기술	등	7

대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고	기초원천연구	진흥	등	7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577전략

에	따르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투자를	2006년	GDP대비	3.25%에서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하고	7대	중점분야에서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

술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먼저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의	5%(정부	1.25%,	민간	3.75%)

로	늘리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5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노무현정부(40조	원)보

다	50%이상	늘린	66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

하여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

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기술도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여	기업으로부

터	매칭펀드형식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중점육성하기로	한	7대	중점분야는	

주력기간산업,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특정분야,	글로벌이슈

대응,	기초・기반・융합기술이다.	7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계적	과학

기술인재	양성・활용,	기초원천연구진흥,	중소・벤처기술혁신,	과학기술국제화,	지역기술혁

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문화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대 중점기술분야 및 50개 중점육성기술

7대	중점기술분야 50개	중점기술

주력기간산업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차세대	선박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9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신약개발기술,	임상시험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기술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등	2개

국가주도기술 위성체	개발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등	5개

현안관련	특정분야	기술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등	6개

글로벌	이슈관련	기술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해양영토관리	및	이용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보호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등	11개

기초・기반・융합기술 약물전달기술,	지능형	로봇기술,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미래첨단도시건설기술	등	6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는	크게	정부R&D의	지속적	증가,	창의적인	기술혁

신을	위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진흥,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화	촉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	과학기술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의	체계화이다.	정부R&D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

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정부R&D	예산은	2012년	16조	원으로	2008년	대비	

1.45배	증가하였다.	다만	민간의	R&D	투자가	당초	계획	보다	감소되었다.	기초・원천연구

의	전략적	진흥을	강조하여	선진국	기술의	모방・흡수・개량	전략에서	기초・원천연구	강화

를	통한	창의적인	기술혁신	전략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정부	R&D	

예산의	50.8%를	기초・원천연구에	투자하여	당초	목표(50%)를	달성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3대	분야	17개	기술

에	2009~2012년간	총	8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62조	4,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

하였다.	국내로봇생산액이	2009년	1조	원에서	2010년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LED소

자생산이	2010년	세계	2위에	달하고	OLED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1년	89%에	달하는	등	주

요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녹색기술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녹색기술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27대	중점

기술	육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30대	기업	녹색산업	투자규모가	2008~2010

년까지	15조	1,000억	원이었으나	2011~2013년까지	22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과학

기술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이	체계화되어	초중등	융합인재교육(STEAM)	도입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GPS)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었던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이	201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과	발전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수립하기	이전,	대

내외	환경	변화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을	보게	되면	크게	대외적으로는	경제위기,	세계	경제질서	재편,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대내적으로는	압축성장의	한계,	국격향상과	경제성장,	사회안전의	중

요성	증가,	FTA	시대	진입,	고령인구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환

경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의	견제,	사회문제	해결,	지식기반	사회,	생명과학	수요의	증가,	기

후	환경	및	에너지	자원	문제,	중국	과학기술력	상승	등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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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D	예산	확대,	민간	R&D	투자	확대

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등으로	R&D	투자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융합・돌파형	연구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확대,	나로호	

발사	등	거대과학분야	핵심기술	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수립,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과학기술	원조를	통한	글로벌	외교	강화,	산

학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과학기술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등으로	상

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하여는	향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있다.	GDP	대비	국가	총	R&D	비율을	5%로	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구개발투자가	양적으

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

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논문	수,	특허	수	등과	같이	양적	지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논

문의	피인용도는	여전히	세계	30위	수준이고	기술무역수지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부

족할	뿐	아니라,	기술무역수지는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유망기술에	대한	발굴과	선행

투자	등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제

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시행하였지만	연구수행	주체	간	자발적	협력이	미흡하여	기업의	대학

출연(연)	R&D	위탁	비중은	오히려	2007년보다	낮아져	지속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위한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	증가율은	2007년	24.4%에서	2010

년	4.8%로	크게	둔화되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을	마련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사회・과학기술적	환경변화	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과제,	선진국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시사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3차	과학기술기

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이슈와	정책분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나가고	있다.	창의적	기반	강

화,	사회적	역할・소통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등	3개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정책	분야와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창의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식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사회적	역할・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등을	위한	대책을	

담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위하여	민간	R&D	활성화	및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나가고	더불어	R&D	

투자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3.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	급부상	등으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

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후변화,	신종질병	등	글로벌	대형	이슈가	부각됨에	따

라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	경제	규모기준으로	세계	15

위이나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2010년	포브스	발표	155개국	중	56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기술의	역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까지	확대하

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는	확대되어	왔으나	국민	삶의	질	관련	

R&D	투자는	18%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R&D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정부는	연구개발	중심의	현	연구개발체계를	사회적	니즈의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

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에	범부처	롤	모델(Role	Model)

을	제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는	문제해결을	위한	R&D	총괄	및	사업	프레임워크	기획을	담당하고,	관계부처가	세부	사업

기획과	집행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기획과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였

다.	동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미래전망	보고서	분석,	전문가	및	국민	수요조사를	토대

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범부처	차원의	R&D	대응이	필요한	중점	분야를	도출하

였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게임중독	등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사

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현안인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시민참여형	사회

문제	선정방식을	택하여	상시적인	사회이슈와	미래위험을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발굴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중심	기획에서	사회문제

와	기술을	연계하는	등	종합적	시각에서	토탈	솔루션을	기획하고,	열린	기획을	통하여	창조

적이고	획기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산학연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



300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301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립된	이	전략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뿐	아니

라,	법・제도/인력양성	등	‘토탈	패키지형’	문제해결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형	사

회문제	선정,	토탈	솔루션형	기획,	유연하고	창의적인	R&D	환경,	실사구시형	평가,	실질적	

성과	확산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회문

제	중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추진과정	상의	피드백을	통하여	변화된	패러다임의	안정적

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1.	지식재산	기본	틀	마련

21세기	들어	세계경제가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재산은	기업

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

외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	선진국들도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

고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지식재산을	지속가능

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식재

산	강국	실현을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2011.5),	지식재산위원회	설치(2011.7),	국가지

식재산	기본계획	수립(2011.11)	등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과학정신과	기술이야말로	인류를	빈곤과	질병,	무지로부터	건져내고,	인류를	인류답게	만드는	인간	최고의	능력이자	

자산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대의	도전이라	할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신종	전염병,	각종	질병,	물	부족	같은	범지구적	문제가	과학기술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헌신,	이것이	세계가	과학기술인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KAIST	개교	제4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격려사(2011.5.17)

(1)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을	논의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는	지식재산

전략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근거법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하

고,	세미나,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	주요	내용은	①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②국가지식재산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연도

별	계획인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의무적	수립,	③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24개	개별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하고,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국가전략이자,	21세기형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을	2011년	11월	수립하여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1차	국가지식재

산기본계획은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은	물론,	새로운	

기술・문화・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통합적	정책관점으로	아우르고,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하에	2012년부터	5년간	우리사회를	지식기반형	사

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

기	위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연간	2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하여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

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지식재

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하여	나가고,	넷째,	외국

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

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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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

여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인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

행계획’을	2012년	1월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시행계획은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

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5대	정책방향 12개	전략목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10.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주요내용

5대	정책방향 20개	전략목표

지식재산	창출
1.	연구개발체제	개선	 2.	콘텐츠	등	경쟁력	강화

3.	창조형・개방형	창출	환경	조성	 4.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지식재산	보호
5.	지식재산	심사등록	안정성	제고	 6.	지식재산	보호수준	선진화

7.	해외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8.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지식재산	활용
9.	수익	창출체계	고도	 10.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기반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4.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16.	지역	및	글로벌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
17.	신품종	국가경쟁력	강화	 18.	생물자원	보존	활용

19.	전통자원	가치	제고	 20.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2.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지원

그동안	지식재산	정책은	총괄・조정	기능이	없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

육관광부,	신품종은	농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분산・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

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투자방향	조정,	산학연	이견사항	조정,	각	부처별	시행계

획의	종합・조정	등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고	

일관된	지식재산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범정부	국가지식재산	중장기전략인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인	

‘201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재원의	투자계획	

수립	및	배분방향	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11월,	각	부처별	

투자계획을	종합・조정하여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분야

별로는	지식재산	창출	7조	5,000억	원,	지식재산	활용	9조	원,	신지식재산	창출	9조	원,	지식

재산	보호	4,000억	원,	지식기반	조성	3,000억	원	등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

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의	지식재산관련	중요사항을	조정・중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지식재

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에	대하여	주관부처를	정하여	추

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창출 13,217 14,621 15,666 15,971 16,156 75,631

보호 731 808 836 868 902 4,145

활용 1,494 1,883 2,069 2,193 1,991 9,631

기반 591 609 627 646 666 3,140

신지식재산 1,464 1,964 1,841 1,828 1,888 8,986

합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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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	부처	또는	산학연	간	이견으로	지재권	발전을	저해하였던	쟁점사항의	조정・해

소를	위하여	각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재권	분쟁해결제

도	선진화,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도출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공공기관・산업

별	협회	등	8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표준특허	창

출,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교육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정보조사・분석・평가・교육

・번역・거래・컨설팅・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

로,	지식재산	활동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화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분석,	우수기

업	인증제도	도입,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서비스	대가	적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수요-공급	중개	지원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오픈마켓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확대	등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을	통한	사업화	지원기반도	강화하였다.

제3절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	혁신역량	증진

1.	글로벌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

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초	40%에서	2000년대	중반이후	30%대로	정체

되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R&D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및	수출비중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혁신역량	강화를	통하

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연구역량

을	지닌	우수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

였다.	2010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2012년	8월에는	2010년	1,200여	개인	중견기업을	2015년	3,000개까지	확대하

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12월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전략’을	수

립하여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동	전략에서	정부는	정부

의	중소기업	R&D	투자를	2010년	12%에서	2015년	16.5%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사업(고용지원,	인력파견・양성	등)	규모도	2012년	3.7%수준에서	2015년	

4.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기획-연구개발-성과활용

에	이르는	중소기업	R&D	전주기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과	해외	특허분쟁을	대비한	전

략적	관리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도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시

책으로	R&D	수행	중소기업	수는	2007년	2만	5,560개에서	2010년	3만	2,492개로,	기업부설

연구소	수는	2007년	말	1만	4,014개에서	2011년	2만	2,876개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

처기업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총	380개가	증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이	가

속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신성장	및	원천	R&D	세액공제

이명박정부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9년	1월	개최한	제29회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선정하고,	육성을	추

진하였다.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모방・추격형	전략에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10년부터	3년간	세계	최고수준인	대

기업	20%,	중소기업	30%로	R&D	세액을	공제하였다.	아울러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	간	융복합화에	따른	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전문	고급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민관이	합심하여	신성장동력을	육성한	결과,	투자증가,	시장	확대,	수출증가,	첨단기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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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3년간(2009~2011년)	신성장동력	분야에	총	

62조	원이	투자되었다.	태양광,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스마트

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산업의	첨단화를	통하여	국내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의료	R&D허브	구

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

였다.	대구	신서지구	및	충북	오송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하고,	2010년	1월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하였다.	

대구	신서지구	및	충북	오송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2038년까지	시설구축	및	운영비	3

조	7,000억	원,	연구개발비	4조	9,000억	원	등	총	8조	6,0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초기	임상시험	등	민간에서	취약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병원,	연

구기관,	생산기업	등을	잇는	‘Hub-Spoke관계’를	형성하여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의료	R&D허브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	신서지구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

의료기기로,	충북	오송지구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여	개발하

고,	이를	위하여	2013년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시

설과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연구지원시설	등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2013년까지	완공되고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10개	개발을	목표로	

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2022년까지	6조	원의	의료산업	생산증가와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의료	R&D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이명박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10개	혁신도시가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고,	신성

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지자체	중심으로	수

립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2009년	6월	확정하고,	10개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세계경

제가	혁신기반경제로	진화함에	따라	도시들도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선정된	10개	혁신도시가	지역혁신과	지역산

업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등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권역별로	1~2개씩	국가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전

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총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2009

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9,000억	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	2010년까지	2년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가	되어	R&D	석박사	전문인력	및	

20~30대	청년인력	5,7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태양전지,	바이오제약	

등	63개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국제협력	등으로	총	3조	원의	매출과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10개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

부산 	해양수산(동삼),	금융(문현),	영화영상(센텀)	특화클러스터	구축

대구 	교육・비즈니스・그린에너지・메디트로닉스산업	중심	네트워크	구축

광주/전남 	녹색	건강식품	개발,	녹색전력	R&D기반	육성

울산 	에너지	환경산업	연구-생산	클러스터	구축

강원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도시형	클러스터	구축

충북 	충북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산업	허브	육성

전북 	농업관련	이전기관과	연계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경북 	그린에너지,	IT	융복합산업	등	첨단	산업도시	구현

경남 	동남권의	산업・물류・관광벨트	구축

제주 	국제교류・관광・교육・연수기능	및	주류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대경권 그린에너지,	IT융복합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도권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IT,	의약바이오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7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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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및	지역	R&D허브	구축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성원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산업	간	융복합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클러스터	정책은	출

연연구소가	집적화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대덕의	연구성과가	

전국의	산업으로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를	전국으로	확산

하고	광역경제권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업적	역량이	크고,	기본적인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	및	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2011년	1월,	부산을	2012년	10월	각

각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

발특구	외에	광주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등	3곳으로	확대되었으며,	3개	연구개발

특구는	상호	간	연계와	협력,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지역	R&D허브로서	역할과	함께	국가혁

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18.73km2을	지정하였으며,	R&D,	교육,	기업지원	기능의	집

적화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토탈형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광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	융복합	등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호남	광역경제권

은	물론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22.25km2을	지정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화-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고부

가가치화	및	첨단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14.1km2를	지정하였다.	조선	해양플랜트산

업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과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	해양	기계기

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정부는	대덕,	광주,	대구	연구개발특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2011년	1월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산학연	및	지자체	등	특구	내	혁

신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뿐만	아니라	특구	간	경쟁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발전이	가

능한	개방형	혁신	클러스터’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

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개선,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중점	추진분야,	9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제4절			글로벌	협력	및	융합시대에	발맞춤

1.	국제공동연구와	네트워크	확대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기술	및	인재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인재,	자원,	기술	등

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은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는	폐쇄형	시스템

이	아닌	전	지구적	R&D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Open	Innovation)’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리적	국경의	의미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	국가	간	상호	협력과	동시에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전	세계의	과학기술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기	위

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	EU	등	전통적	기술선진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인접국,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기술지원국	등	권역별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2010년	

6월	서울에서	제7차	한미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나노표준연구	및	핵융합	연구협력

을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약정에	서명하고	2011년	8월	서울에서	제1차	한・브라질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확대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0월	17일에는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콰도르와	생물다

양성	분야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지식도시	건설사업과	유전학연구소	건설사업	등	에

콰도르	정부사업에	우리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진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0년	이후	매2

년	마다	개최되는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몽골	교육과학기술포럼	개최,	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을	합의하였으며,	2011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과기공

동위에서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재원의	활용방안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

도	있게	논의	하였다.	특히	2010년	초	양국이	서명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의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재원을	마련하여	해마다	양국	간을	오

가며	2회씩	한-인도	과학기술	공동워크숍	개최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

다.	2010년	대통령의	인도방문시	한-인도	우주협력을	위하여	양측의	우주연구기관인	인도

의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와	우리나라의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간	MOU를	체결하고,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KIST-IISc)를	인도	

뱅갈로에	개소(2010.1.27)하는	등	다방면에서	한-인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한・중・일	3국	간	과학기술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제2차	회의(동경),	2012년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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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상해)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가	처음으로	3국	과학기술협의체를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면,	제2차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체계와	콘텐츠가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3국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물순환,	재난방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

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청년과학자	워크숍을	연례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2012년	5

월에는	덴마크와	‘과학기술혁신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의	초석을	닦았다.

이명박정부는	국가	간	협력채널의	확대	외에도	연구자	간의	실질적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통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은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지

원하는	글로벌연구실(GRL)사업과	국내에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해

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이	대표적이다.	2012년	5월	현재,	국내에	유치된	해외우수연구기

관은	2004년도	‘동북아	R&D	허브기반	조성사업’으로	설립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2011

년도	포항공대와	전남화순에	각각	설립된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한

국생물의약연구소가	대표적이다.	2012년	현재	독립법인	또는	공동연구센터의	형태로	24개

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해외	석학급	우수연구자와의	전략적	글로벌협력연구	확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06년에	7개	연구실	선정을	시작으

로	하여	2007년	10개,	2008년	5개,	2009년	5개,	2010년	7개,	2011년	6개로	총	40개	과제를	선

정하여	매년	평균	6개	과제	이상을	꾸준히	지원하여	오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연구실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과제에서	2007년에는	66편에	불과하던	SCI	논문실적이	2011년에는	198편

로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해외	2개국	이상의	과학기

술	선진국에	현지거점연구실을	설치하고,	국내	연구자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연구진이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는	‘글로벌개방혁신연구센터(GiRC)	사업’을	시작

하였다.	

이	외에도	이명박정부에서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하고	

한걸음	나아가	선도적인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석유자원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에너지	연구를	위한	‘국

제핵융합실험로(ITER)사업’	및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한	‘유럽핵입자

물리연구소(CERN)협력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를	확대하고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녹색기술센터(GTC)	등을	설립하

였다.	한국은	CERN	협력사업을	통하여	온	인류의	관심이	집중된	힉스입자의	발견에도	참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2012년	7월에	CERN이	‘힉스로	추정되는	새로운	입자	발

견’을	발표할	때에는	26개	공식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	대형	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의	기여와	함께	국제적	연구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한	국내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하여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처럼	개도국의	천연	생물소재	자원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이	결합

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

학기술	협력	활동이다.	현재	3개	권역(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에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생물소재	확보와	생물자원집	발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해외

생물소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프리카	현지의	협력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1

년	이명박정부는	전	세계	정부	대표들과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GGGS)에서	녹색기술	R&D	정책을	총괄	점검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담

당할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선포하고	2012년	3월	29일	녹색기술센터를	개소하여	녹

색기술	R&D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연구	기반을	완비하였다.

2.	ODA	등을	통한	개도국	지원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향을	다변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술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주된	관심이었고,	개발도상국가(이하	개도

국)와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의	집권과	더불

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도움을	받는	나

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기여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과학기

술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

년	개도국	중에서는	최초로	선진공여국	조직인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으로써	세계	원조역사에서	최단시간	내에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는	수많은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한국을	배우면	한

국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메세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발전

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한	과학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개도국의	협력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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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	1주년을	맞이하는	계기로	2011년	11월	경,	KDI	국제정

책대학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출신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약	200여	명)으로	‘고국에	가장	도입하고	싶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묻는	문항

에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5월	‘교육・과학기술분야	실용적・호혜적	개발협력	추진계획’	수립

을	시작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교육과학기술	외교방

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고자	‘교육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수립하

고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	ODA전략으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을	마

련하였다.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사업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	

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

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

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	협력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도국	과학

기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은	개도국과	국제공동연구,	기

술협력,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여	과

학기술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

진되었다.	2006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하여	현재까지	3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를	베트남,	라

오스,	캄보디아	등	15개국	20여	개	기관에	파견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는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협력사업’을	도입하여	개도국	현지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IT,	BT분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전주대는	

캄보디아	국립기술대(NPIC)와	협력으로	캄보디아에	IT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한동대

학교는	태국	나무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흙벽돌집	건축기술	및	한국의	아궁이에서	힌

트를	얻어	조리와	온수,	난방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순환식	온수난방시스템

을	개발하여	전수하였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술

지도와	건축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용적	과학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

하고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지원대상국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국가도	신규	협력국가로	포

함하여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이	대부분인	아시아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

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	소통,	교감을	통하여	범아시아	현안	및	지역	난제를	발굴하는	

BIG(Better	Inclusive	Growth)	ASIA프로젝트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3.	산・학・연	협력을	넘어	일체화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꾸준히	산학연협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오면서	정부	R&D	

투자	중	협동연구	비중	확대,	산학협력단	설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육성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산학연	간의	지식이전과	기술협력	수준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소(2011년	IMD	경쟁력	지표)로	부각되고	있으며,	OECD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혁신	장애요인으로	‘산학연	간	상호작용	부족’(2010년	OECD	한국보

고서)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재되었던	‘산학협렵사업’을	2012년부

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으로	통합하여	51개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은	대학	내에서	2차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도	산학

협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있었으나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에	지원되는	형식이어서	대학이	

산학협력형	체제로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LINC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교육	시스템	개선과	지역	산업의	성장,	취업연계를	위

하여	기획되었다.	LINC사업을	통하여	실험실습,	현장실습,	인턴십,	계약형	학과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관계도	보다	

긴밀하여지고	다변화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학연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

완하고,	각각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산학

연	일체화’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	5월	수립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은	산학연	협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족한	원천지식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

혁신시스템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급	연구인력이	대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대학・출연(연)과	기업과

의	인적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학	또는	연구년을	맞은	이공계열	

교수의	승진심사요건에	일정기간	기업근무	실적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자가	1년	이상	중소기업에	파견	시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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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운영되어	이용자	측면에서	효과성이	부족한	기술이전중개	정보망과	산학연	협력	정보

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의	애로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호	신뢰

부족,	협력	매칭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설치하고,	‘산학연	일체화’를	위한	정책발굴,	쟁점별	이견	조정	등	산학연	협

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4.	국민과	소통하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할	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과학문화	확산	및	국민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	교과	간

의	통합적	교육	접근	방식을	일컫는다.	어려운	시험과목으로만	생각되던	과학・수학을	기술

・공학・예술과	연계하고,	실생활과	접목시켜	학생들의	흥미와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

육	방식이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융합형	과학	교과서는	

2012년	전국의	고등학교	2,482개교	중	2,107개교(84.8%)가	채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

았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가족과학축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지역과학축전	등	크고	작은	

체험형	과학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어렵고	딱딱한	과학이	아닌	즐거운	과학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이언스	TV,	사이언스올	및	사이언스	타임즈	등	TV,	인터넷,	신문매

체를	통한	과학지식	전파와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친근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과

학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마인드를	배양하는	기반시설로서	과학관	확충을	추진하였다.	2009

년에는	과학관의	확충,	과학관	전시・교육・연구	콘텐츠의	내실화,	정규	과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과학관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국내・외	과학관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

는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과학관의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관을	과학문화	확

산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1990년	10월	개관하여	우리나라	과학문화	및	청소년들의	과학교육의	요람이	된	국립중앙

과학관에	이어,	2008년	11월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을	개관하여	해외	우수	과학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전시품,	교육	프로그램,	시설	규모	등을	앞세워	청소년들의	창의력	발전소이자	

감성・체험	전시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지역의	거점	종합과학관	역할을	담당할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이	2012년	하반기	개관하였으며,	2014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과학관	및	서

울(강북권)과학관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9년	당시,	인구	68만	명당	1개이던	

과학관의	수를	2013년	까지	미국(14만	명당	1개),	일본(16만	명당	1개)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인	100개	까지	확대를	목표로	종합과학관이	없는	지역에는	BTL	전문과학관과	소규모	테마

과학관	건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5.	민・군	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	겸용	기술사업	5개년	기

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군협력에는	한계가	있었

으므로	국가	R&D	효율성	제고,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보다	큰	틀의	민・군	기

술협력	촉진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범국가	차원의	민・군	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0년	10월	‘민・군	기

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2012년	9월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1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에서는	민・군	간	개방・융합형	

R&D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과	‘R&D	투자효율성	제고’,	‘국방력	강화’,	‘산업경

쟁력	강화’의	3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민・군	기술협력	범위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	민・군	협력	촉진

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방	개방성	확대	등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기존	응용・개발연구	

위주	협력에서	기초,	응용・개발,	상용화,	사업화	등	全주기에	걸쳐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진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민・군	협력사업을	수행하던	지식

경제부,	방위사업청	이외의	교육과학기술부	등	전	R&D	담당부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협력사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기획	단계부터	민・군	협력	가능성	검토를	강화하여	기술

개발	결과물의	실용화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정부는	2012년	하반기에	‘민군기술협력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관계부처의	기술

개발	계획	및	로드맵	분석	등을	통하여	수립된	‘민・군기술협력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

여	중장기적으로	민군기술협력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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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민에게	다가선	원자력	안전규제

1.	원자력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원자력	안전	구현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른	공업시설들과	같이	건설・운영	과정을	통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당사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까지	커다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안전과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

여주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

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	국내	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하는	적극적인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2011년	3월	11일	14시	45분	경,	동경	북동쪽	370km	거리	해저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

생하였다.	인접한	후쿠시마	원전은	인근	송전탑	등의	심각한	손상으로	외부전원을	공급	받

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지진	발생	약	52분	후,	도달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1발전소는	모

든	원전	건물이	침수되고	건물	내의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	전원	공급	설비마저도	기능이	상

실되었다.	전원	상실로	원자로	냉각기능을	상실한	후쿠시마	1발전소	1・2・3호기는	노심에

서	냉각수가	증발하고	수소가	발생하면서,	2011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차례로	수소폭발

을	일으켜,	원자로건물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정기보수를	위하여	정지	중이던	4호기조차

도	3호기에서	역류한	수소로	의하여	4호기	또한	수소폭발을	일으켰다.	수소폭발로	인하여	대

기	중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으며,	2011년	5월	일본	정부는	방출된	방사성물질	

총량을	1.6×1017Bq의	I-131과	1.5×1016Bq의	Cs-137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중	최고등급인	7등급에	해당하였다.

인접	국가의	유례없는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당일	상황

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상황반은	일본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정보공

유체계를	유지하여	후쿠시마	사고	진행상황	등	자료	수집,	일본	정부의	주민	보호	조치	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활동들을	수

행하였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환경방사능	감시활동

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일본	원전사고	직후	1단계로	전국	70개	환경방사선감시망의	공

간선량률	관측	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대기	부유진	관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시켰

다.	또한	지속적인	대기확산	분석을	통하여	기류를	통한	방사성물질	유입을	감시하였다.	방

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이후	3월	28일에는	2단계로	대기	부유진	관측을	주1회에서	

매일	실시로	단축하였으며,	해수	및	해양생물,	빗물,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주2회	실시

로	강화하여	방사성물질	유입이	가능한	사실상	모든	경로에	대하여	방사선	영향	감시를	실시

하였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	및	사람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공항과	항만에서도	방사능	감시체계가	가동되었다.	초기에	인천	및	김포	공항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출입국	검색은	전국의	각	항만,	공항	등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2011년	3월부터	4

월	13일까지	총	15만	712명의	입국자	중	2명에게서	오염이	발견되었으나,	두발과	의류	일부

분의	경미한	오염에	그쳐	제염	처리	후	귀가	조치하였다.	그밖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

사능	검사도	강화하여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2011년	3월부터	일본산	신선	농・임산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물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

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의	재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한편,	유출된	방사성물

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1년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특별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

였으며,	상황	전화를	개설하여	국민의	질의에	대응하였다.	아울러	매일	일정	시간에	정기적으

로	보도	자료를	배포,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원전

사고	특별	웹페이지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황,	일일	국내	방사능분석결과,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Q&A	등을	게시하였다.	국민은	일본	사고로	인한	국내	환경방사선량률	변화

에도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

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실시간	환경방사선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되자,	정부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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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21일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국내원전	안전점검(2011.3.21~4.30)’과	장기가동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확인

을	위한	‘고리원전	1호기	정밀점검(2011.4.22~5.3)’이	실시되었다.	안전점검에는	분야별	산・

학・연	전문가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전문가	등	총	73명이	참여하였으며,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참여

단에게	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항목에	반영하였다.

안전점검에서는	대형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지진・해일,	전력・냉각・화재	방호계통,	중대사고	대응,	비상대응	체계	등	6개	분야	총	27개	

항목을	국내	전체	원전,	연구로	및	핵주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안전점검을	통하여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하여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하여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과	계속운전	중인	고리	1호기도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최악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개선사항	50개	중	2011년에는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중대사고	교

육훈련	강화,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등	5건이	개선	완료되었으

며,	2012년에는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	등	20건,	나머지	25건은	2015년까지	완

료하도록	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원전부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안심을	위하여	노

력하였다.

(2)	고리	1호기	전원상실	은폐사건	조사

2012년	2월	9일	20시	34분,	예방정비	중에	있던	고리	1호기에서	인적오류로	외부전원이	차

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아	발전소	내부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이후	바로	

외부전원을	복구하여	12분	후	전력공급이	재개되었고,	발전소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다.	이	사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발전소	내	전력공급이	중단된	시점에	방

사선비상을	발령하여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건	당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건	발생	한	달	이상이	지난	2012년	3월	12일에야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사건	경위를	보고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	당일	사건조사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2012년	3월	13

일부터	사건의	원인	및	안전성	영향	파악과	원전운영자의	조치	적절성,	관련	규정	미준수	경

위	등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고리	1호기는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

험	중	시험절차서	미준수로	인하여	외부전원이	상실되었고,	외부전원	상실시	자동으로	기동

되어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기기고장으로	교류전원의	완전상실이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던	12분	동안의	핵연료	건전성과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2012.3.13~6.29)하도

록	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디젤발전기	등	전력계

통	전반의	안전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점검(2012.5.1~6.23)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특별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원자

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적절하여	정부는	2012

년	7월	4일	고리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한편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고시스템	개선,	전

력계통	설비	보강,	검사체계	개선	및	안전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20개	항목을	도출하여	

2012년	7월	이동형	디젤발전기	추가	설치,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용	밸브	이중화를	통한	신뢰

성	향상	등	일부	항목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비상디젤발전기를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

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3)	IRRS(국제원자력기구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를	통하여	원자력,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방사선원의	수송	안전	및	보안에	대한	회

원국	규제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및	강화,	원자력	분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IRRS	수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7월	10일부터	22일

까지	2주간	IRRS	수검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IRRS	점검에는	IAEA	및	전	세계	원자력	규제기관의	전문가	20인이	참여하였

으며,	점검은	인터뷰와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되었다.	점검단의	인터뷰는	7월	11일	오후부터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인터뷰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	관리자급으로	구성된	수검담당자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	및	원전	사업

자	고위층과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규제활동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점검단은	신고리원전,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규제검사	현장	및	방사능	방재합동	훈련을	참관하였다.	점검은	7월	21

일까지	진행되었고,	7월	22일	오전	점검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점검단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및	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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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과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점검단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15건의	우수	사례,	10건의	권고	사

항	및	12건의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권고	및	제안사항의	내용이나	개수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검결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현재까지	수검을	받은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22일	유엔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	고위

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IRRS	수검결과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한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및	국제	원자력안전	체제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신

뢰를	제고하였다.	

(4)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대하여	

IAEA의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을	적용하여	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고된	사고・고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59건,	연구용원자로에

서	2건으로	총	61건이	발생하였다.	보고된	사건	중	원자로정지가	발생한	사건은	46건이었고,	

나머지	15건은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누설	등	원자로정지가	아닌	사건이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는	건설계획	및	운영의	안전성,	품질보증계획	및	방

사선환경영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

쳐	2008년	4월	15일	신고리	3・4호기,	2011년	12월	2일	신울진	1・2호기에	대하여	건설허가

가	발급되었으며,	2010년	5월	19일	신고리	1호기,	2011년	12월	2일	신고리	2호기・신월성	1

호기에	대한	운영이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리	1호기는	2011년	2월	28일,	신고리	2호기는	

2012년	7월	20일,	신월성	1호기는	2012년	7월	3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IRRS 주요 수검국 수검결과

국가 연도
수검	결과	

권고 제안 우수

프랑스 2006 35 49 40

일본 2007 10 18 17

우크라이나 2008 20 34 14

독일 2008 13 34 4

국가 연도
수검	결과

권고 제안 우수

캐나다 2009 14 18 19

중국 2010 40 41 9

미국 2010 2 20 25

한국 2011 10 12 15

(5)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강화

①	원자력안전	양자	간	협력

원자력안전	분야의	양자	간	협력은	원자력	규제당국	간	협력	약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차

적으로	정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	간	원자력공동조

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칠레,	캐나

다,	호주	등	12개국이다.	2008~2011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

국,	남아공과	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양자	간	협의를	통하여	각	국가와의	신

뢰를	다지고	원자력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2년에는	제7차	한・베트남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및	제20차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접국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비상대응에	대한	협력이	쟁점화	되었고,	정부는	협력채널	및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일본과

의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고수습에	필요한	붕산을	일본정부에	제공

하였으며,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주일한국대사관과	일본원자력안전기반기

구(JNES)에	방사선안전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

심을	반영하여	외교	채널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사고	진행상황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

며,	일본	원전사고	전개상황	등과	수습활동에	관한	토의를	위하여	2차에	걸쳐	한・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APR1400)의	수출에	따라	UAE의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대

한	규제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FANR는	2011년	

12월	원자력안전규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한국	규제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규제기술지

원은	양자협력,	공동연구,	규제컨설팅	등	3가지	형태로	구별되며,	각각의	협력형태에	대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 건수

항목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총	건수
원자로	정지 정지외	사건

가동중	원전(하나로	포함) 36 13 49

시운전	원전 10 2 12

계 46 1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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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력안전	다자	간	협력

이명박정부는	매년	IAEA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였고,	IAEA	안전기준위원회	및	전문분

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안전기준의	체계	확립에	기

여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회의(24차,	25차)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각국의	안전	현안	및	국제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는	3국	간	원자

력안전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역량을	제고

하고	원자력	안전협력의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9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있으며,	한국이	주최하는	제5차	

회의는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TRM을	보다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평시	및	비상시의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소통계획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3국의	실무

대표로	구성한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첫번째	회의를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2010년	4월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노력과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하

여	국제사회에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

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10월	대전시	대덕특구	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하

여	2012년	3월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는	아태지역	핵비확산	및	핵안보	국제교육훈련의	허브로	육성시

킨다는	비전	아래	교육훈련	기능에	더하여	기술개발도	주요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	핵

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하

여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IAEA,	아태지역협력체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프로

그램과	강사를	교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UAE,	요르단	등	원전	도입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협력형태 내용

양자협력 APR1400	설계인가	심사보고서,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기초자료	제공

공동연구 부지(모래폭풍,	해수온도)	및	주파수특성	차이(60Hz→50Hz)로	인해	설계변수가	달라지는	기기의	성능영향	평가	등

규제컨설팅 교육훈련,	안전	심사	및	검사	지원,	I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규제기준	및	지침개발	지원	등

2.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능방재	체계	확충

방사선안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효과적인	방사선	안전규제를	통하여	방사선재해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또한	확인되지	않

은	방사선원이나	관리가	부실한	방사선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입행위를	통하여	잠재적인	

방사선피폭사고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고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적절

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방사선에	대하여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정부는	생활주변에서	발견된	방사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통하여	국민이	방사

선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다.

(1)	노원구	방사성오염	도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011년	11월	1일	19시	20분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일부	도로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

정되었다는	민원이	서울	노원소방서에	접수되었다.	해당	도로에	대한	노원소방서의	방사선

량률	측정값은	도로	표면에서	1μSv/h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당일	원자력의학원의	측정	결

과,	도로	표면에서	최대	2μSv/h의	방사선량률이	측정되었다.	정부는	11월	2일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제1차	현장	정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지역	도로	

26개소의	1m	높이에서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최댓값이	1.4μSv/h로	측정되었다.	이는	해

당	도로에서	매일	하루	1시간씩	1년간	체류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	값이	0.5mSv	정도	수

준(일반인의	연간	허용선량	1mSv의	50%)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	11월	

3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우리	역할을	국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핵테러	위협에서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서	인류를	위한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신년	국정연설(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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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잠정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은	11월	4일	비오염	구역을	포

함한	도로	전체를	철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도로	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여

야하는	작업이	불가피하여졌으며,	정부는	노원구청	뒤편	주차장에	분류작업장을	설치하여	

2012년	5월에	분류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유출을	차단하고	환경방사능을	상시	감시하였으며,	폐기물

분류방법,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분류작업은	5월에	완료되었으나,	분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

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운반되지	못하고	한동안	노원구청	뒤편	주차장에	적치되

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는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비용부담주

체가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당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지

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어	논의가	이루

어졌으나,	결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분류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이전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방지를	위

하여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	및	시행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적외

선과	이온	등을	방출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홍보되는	온열매트,	벽지,	팔찌,	목걸이	

등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을	혼입

하여	제조한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방사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노원구	오염도로에서의	예와	

같이	우리	주변	생활	속의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온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확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7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	

노원구 도로폐기물 분류결과 (단위:	톤)

일반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합계

소계 조각 가루

327.93	(41.8%) 101.43 226.50 457.15	(58.2%) 785.08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법은	생활주변방사선	방호종합계획의	수립,	원

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생

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

하여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등록된	사항의	이행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확인,	수출입	신고	처리,	실태조사	수행,	방사선	감시기	경보대응	

및	유의물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능	분석	

및	평가체계,	방사선	감시체계	및	종합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9월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였고,	중・장기

적으로는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확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12년	7월	26일	시행)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최소화

•인지하지	못하는	방사선피폭	방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	상시	모니터링

실
태
조
사	

및	

분
석

•부적합	제품
•안전조치
•교육프로그램

천연방사성물질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등록・신고제	
•국내	유통현황	관리

가공제품

•방사선안전기준	준수	
•부적합제품	안전조치

수입물질

•공항・향만	방사선감시	
•재활용	고철	방사선감시

관련사업	종사자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피폭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생활용품
•건강보조	기능성	용품
•건축・매립・조경용	재활용	자제

연구개발
•저선량	방사선	영향평가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	기술

•국가	DB	구축

•국가	감시망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

•종사자	보호지침

•가공제품	안전기준

•처리처분	재활용안전기준

•감시기	운영지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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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능방재	체계	확충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민방위기

본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차원의	방사능재난관리체

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방사능재난분야	주무부처인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운영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성누출	사고에	대비한	국가

위기매뉴얼	정비와	함께	2011년	9월	인접국가	대규모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한	국가	위기매

뉴얼을	정비하여	국내외	방사능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50여	기	이상의	가동원전과	핵주기	시설을	보유한	일본이나	2030년까지	30여	기의	원전	증

설을	추진	중인	중국	등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가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환경방사선

감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	방사선사고	조기	탐지	및	주변국	원자력시설	확장에	대비한	

환경방사선	감시체계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현재	1개소의	지방측정소	

및	49개소의	간이측정소를	확충하여,	총	120개의	측정소를	운영함으로써	전국토의	환경방사

능	감시망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가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한	의료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

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22개소의	방사능비상진료기관을	

운영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형재난(INES	7등급)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의료체

계를	갖추기	위하여	전담의사와	교육훈련전문가	추가확보	및	국제공조	역량도	확충하였다.

제6절			도전적	미래	분야의	성장	토대	마련

1.	녹색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200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불만이	많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

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정지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명박정부

는	2009년	1월	‘범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2008~2012)’을	수립하여	정부가	중점	

육성하여야	할	27개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2조	8,000

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총

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1년에	이미	녹색기술	R&D	투자규모가	2조	9,000억	원을	넘어

섰고,	3,227억	원을	투자하여	3만여	명의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하였다.	2012년	예산규모는	3

조	5,000억	원을	넘었으며,	4,078억	원을	투자하여	3만	2,000여	명의	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7대	중점녹색기술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분

석에	따르면	세계	최고수준기술과	비교	시	기술수준이	2009년	평균	50.9%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77.7%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기술수준이	80%	이상인	기술도	2009년	1개(개량

형경수로기술)에서	2011년에는	5개로	증가하였다.	기술수준이	80%	이상인	기술로는	개량형

경수로기술,	조명용	LED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기술(CCS),	지능형전력망(스마

트그리드)	기술	등이	있다.	

또한	2011~2012년	연이어	전	세계	정부	대표들과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을	확고히	하였다.	특히	2011년	GGGS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기술	R&D	정책을	총괄	점

검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담당할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선포하

였다.	이에	2012년	3월	29일	한국녹색기술센터가	개소됨으로써	녹색기술	R&D에서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연구	기반을	완비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	최고기술	수준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녹색기술은	과학기술간	융합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

로서	투자	대상	기술	선정에서부터	R&D	기획・평가,	성과	공유까지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소

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앞으로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

의	녹색기술	확보를	목표로	부처	간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R&D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력	기술	및	꿈의	에너지	핵융합기술

세계는	신흥국들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너지원	개발에	사활을	걸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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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한	대안으로	태양열,	풍력,	바이오메스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었

으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대량의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대안으로	평가

받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셰일가스도	우리나라에는	매장량이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

정부는	미래	원자력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말	‘미래	원자력시스

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2011년	11월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역대	진흥종합계획과	달리	원자력발

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정부는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동	중인	원

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자연재해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환경에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가능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원천연구와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소형	원전,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개발,	방사선	기술	등	미래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연구를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여나갔다.	

2009년	UAE에	상용	원전	수출에	이어	2010년	3월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만에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연구로)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1959년	원자력	연구개발의	첫발을	내

디딘	지	50여	년	만에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을	달성한	것이다.	연구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핵연료의	개발	및	실험,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물질	구조	

연구	및	신물질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첨단	과학설비로서	연구로	기술력은	곧	그	나

라의	원자력	기술력을	말하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40

여	기의	연구로가	운전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15년간	10~20조	원	규모의	연구로	건

설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상용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연구로	수출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사업	범위는	원자력	인력	교육훈련,	방사성	동위

원소	생산	및	중성자	과학	연구	등에	활용할	열출력	5MW	규모의	연구로	JRTR과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2015년까지	요르단	암만	북부	이르비드에	건설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	같은	눈

부신	성과가	나오기	까지	연구로	수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효하

였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2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가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	RTP의	

성능개선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연구로	세계	시장에서	앞선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데	성공하였

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요르단	연구로	수출	직전인	2009년	1월과	3월	각각	수주한	태국과	그

리스	연구로	성능개선사업까지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4개국에	연구로	기술을	수출하였다.	

연구로	수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원자력계는	향후	수년	내	연구로	건설이	예

상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태국,	베트남	등	대상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른	전

략적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시,	기장군과	함께	연

구용	원자로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2012~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신	핵심	기술을	획득하고,	동위

원소	국내	수급	안정,	해외수출	및	전력	반도체	산업	발전	등을	기대된다.

2012년	7월	4일에는	세계최초로	중소형원자로	SMART(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	대한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였다.	중소형	원자로	SMART는	열출

력	330MW로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중소형	원전으로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원자로이다.	SMART는	또한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전력	생산뿐	아니라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또는	지역	난방,	공정열	공급	등에	활용	가능한	다목적	원자로이다.	해수

담수화용으로	건설할	경우	SMART	원자로	1기로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전기(9만	KW)

와	물(하루	4만	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완성된	SMART	기술을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하여	세계시장에	내

놓게	되면	2050년까지	약	350조	원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원전	세계시장을	선점,	중소형	원전	

시장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대형	원전-중소형	원전(SMART)-연

구용	원자로로	이어지는	원자력	시스템	수출	라인업을	갖춤으로써	이명박정부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추진하여온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완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핵심인	‘고속로’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

에	적극	지원하였다.	고속증식로는	힘이	센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폐기물로	버려지는	우라

늄238을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우라늄	활용도를	현재	원자력	발전소보다	100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다.	고속로	개발과	함께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

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고속로의	연료로	공급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도	함께	개발을	위

하여	지원하였다.	이	기술을	고속증식로와	함께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	열을	

1/100로	줄이고	회수된	핵물질을	고속증식로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핵무기

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하여낼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평화적	재활용	기술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KSTAR)	개발에	착수하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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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핵융합	연구개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ITER	

공동이행협정’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ITER	사업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35년간	진행된다.

ITER	장치건설은	각	회원국이	분담하여	개발・제작한	후	프랑스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개	품목의	개발・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ITER	국제기구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데,	2012년	현재	전문직	25명,	일반직	5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문직	25명	중	14명

이	2008년	이후	파견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ITER	국제기구와	타	회원국으로부터	연구용

역,	서비스,	물품제작	등을	통하여	총	719억	원을	수주하였다.	특히	2012년	4월에는	한국전력

기술(주)이	서비스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등	ITER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들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말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2012~2016)’을	수립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KSTAR	연구,	ITER	건설・운영	등이	향후	실증로	및	상용로	건설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3.	꿈을	실현하는	우주기술

나로호(KSLV-Ⅰ)는	2차례의	실패를	딛고	2013년	1월	30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3차	발

사를	추진해	성공하였다.	2009년	8월	온	국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	비상한	나로호는	1단과	2

단이	정상	분리되었으나	페어링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이	목표고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인	2010년	6월,	나로호를	다시	한	번	우주로	

발사하였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륙	후	약	137초	뒤	폭발되면서	2차	발사	또한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나로호(KSLV-I)	개발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위한	발사체의	독자개

발과	우주기술	자립	및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투자였다.		

나로호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는	2000년	1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9년	6월	완공되었다.	

나로우주센터는	발사장,	조립시험시설(발사체종합조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발사통

제동,	제주추적소,	기상관측소	등	다양한	최첨단	시설과	발사대시스템,	레인지시스템	등	발

사운용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는	국내	저궤도위성	발사장으로

서의	임무수행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상시험설비를	구축,	운영

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우주기술개발을	이끄는	전초기지로	활용

될	것이다.

나로호(KSLV-I)	개발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KSLV)	개발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서	

2002년부터	추진되어왔다.	비록	2009~2010년	2차례에	걸친	나로호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실패과정을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발사체	시스템기술,	국내지상종합시설	및	

발사운용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나로호	개발	및	발사는	향후	독자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개

발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나로호의	개발을	경험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

(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	2010년	착수하여	2021년	3단형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을	추진하

였다.	2011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을	개방형사업단으로	개편하고	국내	산・학・연의	역

량을	총결집하였다.	사업단에서는	설명회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	조기참여	활성

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예비설계	단계부터	산업체의	적극	참여	및	총조립	업체	조기	

선정	등	산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을	본격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형발사체는	발사체	개발	일정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	우주

개발을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주발사체	사업은	최첨단	기

술의	결집체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

이다.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위성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기술

위성	2・3호,	나로	과학위성,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3A・5호,	천리안	위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내	최초로	1m	이하의	해상도(서브미터급)를	갖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

랑)	3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의	개발의	성공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개발사업은	공공안전	확보,	재해재난	대응,	국토・자원관

리,	환경감시	등을	위한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개발사업으로	1994년부터	해상도	6.6m급의	

아리랑	1호	개발을	착수하여	1999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해상도가	각각	1m와	0.7m

인	아리랑	2호,	3호를	2006년과	2012년에	발사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위성의	지구관측	카메

라를	광학에서	레이더,	적외선	등으로	확대하여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아리랑	5호,	적외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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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3A호	등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위성	개발사업은	위성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과학연구를	위한	소형위성을	개발하

는	사업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1998년부터	원자외선분광기를	탑재한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을	착수하여	2003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나로호에	탑재된	

지구	대기관측	위성이었으나,	나로호의	발사	실패로	아쉽게도	우주에	오르지	못하였다.	과학

기술위성	3호는	우주기원연구를	위한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으로	2013년	발사를	목표

로	하고	있다.	7년간의	개발을	거쳐	24시간	한반도	기상	및	해양관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천리안	위성이	2010년	발사에	성공하였고	현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는	기상・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복합위성을	개발	중이다.

	

4.	재난・재해	대응	기술

지구	온난화,	도시화	등	지구환경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

이	증가하고	재난・재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사태와	한국의	구제역	확산	등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

졌다.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통

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였고	재난・재해	R&D가	14개	부처・청에서	분산적으로	추

진하고	있어	재난・재해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협조	체계

를	구축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

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대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

시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재해대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6월	재난・재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및	국민의	안전

한	삶	보장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재난・재해	과학기술지

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는	재

난・재해	R&D의	체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재난・재해	R&D	정책・사업	심의를	통하여	범부처	재난・재해	R&D	기획・조정을	

하였다.	기존에	모호하였던	재난・재해	R&D의	정의	및	유형	분류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재

난・재해	R&D	투자현황을	산출하고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R&D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중점	지원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관계부처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구제역,	AI질병,	국가	감염병,	백두산	화산	등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국민수요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태풍・호우・홍수,	생활방사선	안전	및	원전	안전,	신・변종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

이버테러	등	5개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투자전략

의	수립은	재난・재해	R&D를	2012년	2,382억	원,	2013년	2,894억	원으로	점차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분야별로	주요기술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난・재해기술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과	함께	사이버테러,	원전	안전	등	사회적	이슈가	되

는	재난・재해에	대하여	전문가와	정부가	합동으로	현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회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

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결과와	한국수력원자력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	후쿠시마의	안전	교훈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	원자력안전	이슈	및	관련	연구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에	빈발하는	사이버테러	관련하여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혁신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재난・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논의된	사

항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의	범부처를	총괄하는	종합적・체계적	투자전

략	수립은	부처	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R&D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환경분석,	국민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토

대로	국가적	현안	분야를	발굴하여	재난・재해에	과학기술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인적・경제

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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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	세기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

다.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과학기술이었음을	부인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처럼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극명하게	체득한	우리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개척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다시금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매

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현격한	기술차이를	절감하고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발전	모습을	우리	과학기술	분야가	추구할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여	창의적인	과학기술	전략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할	여유가	

없었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왔다.	하지만	많은	주

력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일류기업을	배출할	만큼	괄목할	발전을	이룩한	우리

나라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향후	과학기

술	분야	발전의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더	이상	우리가	선진국을	뒤따르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선진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다	열린	미래를	꿈꾸며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추구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전략	방향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추구

하여야할	구체적인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과거의	추격형	R&D에서	탈피하여	보다	창조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

술	분야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응용연구	위주의	추격형	연구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

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는	기초연구	중심의	개척형	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여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개발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

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자원	확보	등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

화,	청년실업	문제	등	국가적인	현안의	문제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과학

기술이	사회	속에서	보다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IT기술을	비롯한	

핵심	요소기술의	혁신으로	이종기술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

나의	혁신에	필요한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이한	지식기반을	가진	

이종분야가	효율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에	있어	이러한	혁신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모

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을	염두에	둔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	투자가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경기	둔화,	고용없는	성장	등의	경제환경	변화는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투자는	신산업	창출과	기술	창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에는	사회적	기여가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R&D,	지역	R&D	지원강화를	통하여	균형성장의	기틀을	강화하여야	한

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

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분포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편중현상이	해소되지	않

고	있다.	과학기술	투자가	미래경쟁력의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정부의	과학기술	투

자정책은	중소기업	및	지역	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전체가	열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

꾸며	과학기술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선진국

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보다	사람중심의	행

복한	사회로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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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방송통신분야	최대	화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스마트화’였다.	스

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은	단순한	통신	분야의	변화를	넘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형태

를	변화시켰다.	즉	스마트	폰・패드와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들은	개인	및	가정의	스마트

화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확산	등을	통한	직장의	스마트화도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통신의	융합을	견인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스마트정부

로	확산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분

야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도	규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로,	집중

에서	다양화로,	분야별	발전전략에서	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선순환적으로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으로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전송하게	되면서	상호연관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

다.	그동안	통신서비스는	음성	등의	단순전송이	역할이었으며,	방송서비스는	동영상을	지상파	

등	방송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송기술의	발전은	방송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주문형	비디오	등	동영상콘텐츠가	통

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등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TV의	보급은	방송통신부문	가치창출의	중심점을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부문으로	전환되게	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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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스마트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원인에는	애플	등	글로벌기업에서	시작된	세계적

인	추세	변화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발전	배후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정부는	스마트	시대의	개막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

송통신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구성되는	가

치사슬상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모든	부문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적

인	정책방안들로	분야별	스마트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괄목할	만한	스마트화가	이루어졌다.	스마트폰의	경

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늦게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2009년	아이폰(iPhone)	출시	이후	스

마트폰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8월에는	3,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방송과	통신의	

대표적인	융합형	서비스인	IPTV는	이미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	7월	서

비스를	시작한	LTE의	경우	1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으로	LTE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스마트	시대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인터넷서비

스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1등	국가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인프라들은	우리나

라의	스마트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방송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부문의	선진화를	도모한	것이다.	과거	방

송은	엄격한	소유	및	진입규제를	통하여	방송콘텐츠의	공익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체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분없이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는	스마트	시대에는	방송의	개념과	범

위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소유규제에	기반한	기존의	방송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가	어려워진다.	또한	방송부문의	높은	진입장벽은	다양한	플랫폼	간	콘텐츠	경쟁이	어려워	방

송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방송을	산업으로	인식하여	엄격하였던	소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부문에의	충분한	자본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방송플랫폼	간	

방송통신산업은	또	하나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	스마트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빅뱅과	함께	스마트	혁명이	우리	인류사에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올해야	말로	그	거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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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하여	콘텐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통신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방송콘텐츠가	전송되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IPTV를	도입하여	케이블TV,	위성방

송	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을	변모시켰으며	동시에	종합편성

채널	등	새로운	성격의	채널들을	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방송콘텐츠	간의	경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는	일방향적인	콘텐츠의	전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전달

이	핵심	경쟁력이	되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부문의	중요한	수

익원이	되는	광고판매체제도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였으나,	광고시장

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시장을	선진화한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물론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방송이	담보하여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아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수립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방송시장	내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비대하여지는	것을	방지하

고	사후	조정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그리고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가이드라

인	제정,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

도적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온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시점이	2012년	12월	31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질없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스마트	시대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조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서

비스가	적절한	가격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	이	기조는	통신서

비스부문	내	경쟁촉진이라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용되었으며,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

한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수직적인	측면에서도	적용되었다.

먼저	다소	복잡하였던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서비스의	출시를	쉽게	하였다.	과거체제에서는	신규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었으나,	규제개선으로	별	다른	절차없이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어	시장경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규진입으로	시장경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인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이동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자도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기존	이

동통신사들과의	경쟁체제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스마트화의	혜

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요금인하	노력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

금감면이	확대되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요구되는	이동전화	정액요금제의	도입,	선불요금제의	

도입으로	요금체계의	다양화를	도모한	것이	그	예가	된다.

스마트화의	급격한	확산은	개인의	통신이용	패턴을	급속히	변화시켜	동영상	등	대용량	콘

텐츠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켜	유선과	무선	트래픽을	급증시키게	되었으며,	이런	트래픽	급증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유선	및	무선네트워크의	확충	및	고도화는	스마트	사회의	중요한	기반

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유・무선망의	고도화	및	광대

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	사회의	신경망을	구축하였다.

스마트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통신트래픽의	문제와	무선	플랫폼의	개방화는	스마

트	시대의	중요한	하부구조이나,	현실적으로	이	사안은	네트워크운영자와	네트워크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슈이며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망중

립성	정책의	기본취지는	인터넷기반	서비스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네

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말	네트워크트래픽	관리의	기

본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으로는	Giga	인터넷,	미래인터넷정책	등	유선네트워크의	발전과	무

선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선네트워크부문은	이미	세계최

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보다	10배	빠른	인터넷망의	구축

을	추진하였다.	무선네트워크	정책은	한정된	자원의	주파수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동

시에	주파수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파수경매제를	실시하여	주파수	할당이	시장기구에	의하

여	결정될	수	있게	하였으며,	2020년까지	600M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여	시장

에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도	수립하여	스마트	사회	구현을	지원하였다.

네트워크와	단말의	진화에	따라	디지털화된	모든	콘텐츠가	자유로이	전달될	수	있는	스마

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점효과가	큰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의	중요서비스들과	기반기술의	조기	확

보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오피스	구

축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를	전자

정부에도	반영하여	스마트정부	구축도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스마트	사회	구현을	선도하였다.	

또한	이런	스마트	사회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게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련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도	수립・시행하는	등	새로운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수	있도록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우리나라가	적극	앞서	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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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디어	빅뱅	시대의	방송정책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촉발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으로	우리	방송시장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왔다.	기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는	

디지털	방송으로	진화하였으며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	2005년	위성DMB와	지상파DMB,	

2008년	IPTV	실시간	방송	개시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방송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텔레비전	채널	수	또한	증가하여	기존의	지상파방송	채널	외에	

뉴스,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교육,	오락,	홈쇼핑,	게임,	취미,	여성,	육아,	예술,	건강	등	

전문적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들도	수없이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

벌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다수의	해외	방송채널을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대역화	된	유무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하여도	디지털화된	방송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이제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던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양질의	혁신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디바이스로	무한경쟁하는	시대,	이른바	미디어	빅뱅의	시대가	온	

것이었다.

미디어	빅뱅이	가져온	방송환경의	세기적	변화는	지난	30여년간	특별한	변화	없이	지상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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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심	시장구조	속에서	안주하여왔던	우리	방송시장에	중대한	도전을	제공하였다.	그동

안	방송은	산업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언론의	영역으로	방송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공익성과	

공정성이었으며,	산업이나	경쟁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은	개념들로	간주되어왔다.	

비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케이블TV의	등장으로	다매체・다채널	방송시대가	개막되고,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부상하였지만,	

여전히	방송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	대기업,	일간신문사,	외국자본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진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방송시장에	대

한	소유	및	겸영규제도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방송광고

시장은	독점적	판매대행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되었으며,	1981년에	책정된	월	2,500원

의	시청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빅뱅	시대로의	진입이라

는	기대와	함께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저성장	구조,	경쟁력	정체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는	시기

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라는	TV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라는	것”이라며	“미디어	

융합을	통하여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젊은이들이	원하

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인식	아래	이명박정부

가	설정한	방송정책의	기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방송통신통합기본법의	제정을	기반으

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의	적극적	대비와	방송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먼저	기존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와	정부조직	구조로는	방송통신	융합환

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인식	하에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늦었지만	정보화	사회에는	앞서고	또	녹색성장	시대에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시대를	선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방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방송	고유의	관점	이외에도	산업의	관점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문자	그대로	방송과	통신과	인터넷이	융합하면서	아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미래	한국이	가야할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방송의	날	기념축사(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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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동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3월	26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의	형태를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능과	(구)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

스	정책과	규제기능을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

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

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

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으로	정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는	통합법	체계도	정비하였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관련	법체계는	방송은	방송법으로,	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IPTV는	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각기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

는	융합형	서비스를	어느	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이원화되어있

는	방송과	통신법	체계로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상

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방송과	통신분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방송

통신발전기본법’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과	통신	부

문의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방송통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	본문	8장	48조와	부칙	7조로	구성되

었다.

방송정책의	두	번째	기조는	방송시장	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이다.	그동안	우리	방송시장은	소수의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의	채널	영향력을	바

탕으로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케이블TV,	위성방송이	도입되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라는	경쟁상황이	조성되긴	하였으나	유료방송	시장은	지상파방송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은	강도	높은	소유와	겸영규제로	인하

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가입자	확보를	위한	

저가의	출혈경쟁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등장하

여도	규제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규제를	완화하

고,	신규	서비스와	채널을	도입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을	기울였다.	2008

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한	대기업,	일

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에	대한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방송과	신문의	겸영	허가,	2010

년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2012년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은	이명박정부	하

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방송시장	규제완화	정책이다.	그리고	2008년	IPTV	서비스	사업자	허

가,	2010년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은	방송시장에	새로운	경쟁요인을	제공

한	주요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방송의	보편성,	공공성,	공

익성,	다양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모니

터링하기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시청점유율	규제	및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통한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견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제2절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1.	방송시장	소유	및	겸영규제	개선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각종	방송사업의	소유와	겸영에	관한	종래

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은	그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대기업

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경제규모의	확

대로	기업의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2002년	

34개에서	2008년	57개)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능력이	있는	기

업들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유료방

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겸영규

제도	개선하였다.	케이블TV	사업자	간	겸영규제를	매출액	33%	초과금지에서	전체	케이블TV	



34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347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사업자의	가입가구	수	1/3	초과금지로	완화하였다.	전국	77개	방송사업	구역	수의	1/5	초과금

지를	1/3	초과금지로	완화하였다.	유료방송	PP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	겸영제한	기준도	사

업구역	수	1/5	초과금지에서	1/3	초과금지로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이어	2009년	7월에	공포된	방송법	개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

디어	환경	변화와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방송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을	제고하고자하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대한	1인	지분	소유제

한을	기존의	30%에서	40%로	늘렸다.	둘째,	그동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대기업,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대기업,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에는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에는	30%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하였고,	외국자본에	대하

여는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10%	진입을	허용하였다.	셋째,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제한도	완화하였다.	케이블TV는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33%	소유제

한을	49%로,	위성방송의	경우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33%에서	49%로,	대기업은	49%

에서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자본의	경우	33%를	49%로	완화하였다.	넷

째,	새롭게	등장한	IPTV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의	소유제한도	완화하

였다.	특히	IPTV콘텐츠사업자	중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장르의	소유제한을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	경우	49%까지	진입을	허용하였고,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20%까지	진입을	허용

하였다.	끝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	상호겸영	금지조항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방송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규제	완화로	인하여	신문과	방송시장의	겸영이	가능하여짐

2009년 방송법 소유규제 개선 내용

구분
1인	지분 일간신문/뉴스통신 대기업 외국자본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지상파방송 30% 40% 금지 10% 금지 10% 금지 금지

종합편성채널 30% 40% 금지 30% 금지 30% 금지 20%

보도전문채널 30% 40% 금지 30% 금지 30% 금지 10%

케이블TV - - 33% 49% - - 49% 49%

위성방송 - - 33% 49% 49% 폐지 33% 49%

IPTV종편/보도 - - 금지 49% 금지 49% 금지 20%

에	따라	여론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론다양성	보장

을	위한	제도적	마련책으로	신문	구독률	20%	이상인	일간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

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금지하였다.	2012년	말까지	일간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역방송을	제

외한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지배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

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의	시

청점유율을	합산한	것으로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

나	신문사	등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한다.	시청점유율	규제에	따라	특정	방송사업자가	시

청점유율	제한	비율인	3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

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여론다양성	증진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명박정

부의	방송시장에	대한	소유와	겸영규제	완화는	방송시장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

사업자	간에	경쟁을	활성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과	시청자	선택권	확대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이다.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는	이미	

2006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였지만	서비스의	법적	정의와	규제관할권을	둘러싼	논

방송은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정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의	발전을	막는	낡은	규제와	제한을	풀어

관련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케이블TV	방송의	날	축하연설(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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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으로	2007년	12월에서야	IPTV	도입을	위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에	동법	시행령과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면서	IPTV	서비스의	도입과	활성

화를	위한	밑바탕을	제공하였다.

2008년	9월에	4개	신청법인으로부터	접수된	허가신청서를	심사하여	신규	IPTV	제공사업

자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KT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에	KT가	상

용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200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IPTV는	2009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	총	가입자	237만	명,	2010년	12월	300만	명,	2011년	8월	400만	명을	거쳐	2012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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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을	돌파하였다.	

IPTV의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8년	1,140억	원에서	2011년	6,033억	원을	기

록하였다.	이제	IPTV는	명실상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IPTV의	급속한	성장에는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발	노력

이	큰	힘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	국방,	농수산,	보건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에	IPTV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IPTV의	

활성화도	촉진하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2009년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IPTV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전국	학교	3만	8,755개	학급에	IPTV를	활용한	공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새로운	군문화	창출을	위하여	2009년	8개	부

대	약	230여	개소에	IPTV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국방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군	장병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상면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격오지	부대

에	근무하는	장병을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IPTV	홈쇼핑	서비스를	통한	농수산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	양방향	영상건강	

상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정보	콘텐츠	서비스,	정부통합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한	각

종	공공	증명서	신청	및	조회	서비스,	교통정보	제공,	그리고	범죄,	재난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IPTV를	통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IPTV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IPTV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안착한	이

후에도	지속되었다.	초기에	단순히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로부터	한	단계	나아가	

2011년부터는	콘텐츠	및	인프라	투자확대	촉진,	신규	서비스	개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지

이제	방송과	통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혁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	축사(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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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IPTV를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	방송통신	융합서비

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을	위한	라이브쌤	서비스,	농작물	원격재배	

제어를	위한	스마트	Farm	Life,	지역음식의	홍보를	위한	꾸러미	서비스가	있다.	

2011년에는	총	1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IPTV	기술선점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등	

필수	요소기술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도	추진하였다.	IPTV	기술	표

준화	작업은	특히	그동안	장애인방송	전송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래	방송통신	융합형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

년에는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TV	및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제4의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텔레스크린(디지털	사이니지)까지	포함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	정보	제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장	홍보	등의	획기적인	시범사업

들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5년부터	방송위원회를	중심으

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도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었지만	사업자	참여범위,	사업자	수,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2008년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한	이명박정

부가	출범하면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신규	도입	이슈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은	이명박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규	

채널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신규	채널로	인하여	우리	방송시장	내에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	시장	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여론의	다양

성도	증진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더욱이	해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글로벌	미

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유료방송채널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이제	유료방송	시장이	광고시장이나	가입자	시장의	모

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DMB와	IPTV	등	계속하여	신규	매체들이	등장하

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신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2009년	방송법	개정

을	통하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문

사의	진입도	허용하였다.	2010년	1월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간신문의	경영	투

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제출자료	및	공개방법,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

위원회의	직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도입을	위한	추가적	보완

대책도	마련하였다.

2010년	9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신규	채널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대응,	방송의	다

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제시되었다.	

신규	사업자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도	발표되었다.	신규	채널	신청사

업자는	최소한	1개년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종합편성채

널은	3,000억	원,	보도전문채널은	40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

널	승인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은	처분하도록	하였다.	동일

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개	사업	모두	

승인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신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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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진행된	신청접수에	종합편성채널에는	총	6개	법인

(매일경제티브이,	채널에이,	에이치유비,	케이블연합	종합편성채널,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

씨)이	신청하였으며,	보도채널에는	5개	법인(굿뉴스,	머니투데이	보도채널,	서울뉴스,	연합뉴

스TV,	HTV)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자	선정작업은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9

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는	4개사(매일경제티브이,	채널에이,	씨에

스티브이,	제이티비씨)가	선정되었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는	연합뉴스TV	1개사가	선정

되었다.	이들	5개	신규	채널들은	이듬해	2011년	3월~5월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방송통신위

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승인장을	교부받은	뒤	12월	1일	동시에	개국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개를	승인하였다.	2010년	말부터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2011년	3월	9일에	쇼핑원(채널명	‘홈앤쇼핑’)을	중소

기업	전용	홈쇼핑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험방송을	거쳐	2012년	1월	7

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3.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방송시장에서	광고는	방송산업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방식이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무

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광고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3에	달한다.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은	매우	독

우리나라 주요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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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하다.	1981년에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

으로	대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는	광고주의	직접

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사를	보호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광고요금을	적정수준

으로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방송광고에	취약한	지역매체나	중소	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는	순기능을	담당하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여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하여지면서	지

상파방송의	광고수익은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특히	월드컵	특수로	인하여	방송광고	매출

액이	급증하였던	2002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왔다.	방송광고	수익의	전반적인	정체추세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판매제도에	기인

한다는	비판론이	점점	더	힘을	받게	되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대행제도가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며,	독점으로	인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

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상파

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급기야	2006년	일부	광고대행사들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

업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제5항을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27일	방송법	제73조제5항	및	시행령	제59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한	규정

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후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수차례의	간담회,	지역방송	순회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

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에	방송광고판매제도	개

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공사를	설립하고	민

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한다.	둘째,	민영	광고판매회사에	대하여	과다한	소유규제보다는	방

송과	광고주	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셋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광고판매는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한다.	

넷째,	광고판매	대행사에게는	광고	집행의	효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	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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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2011년	12월	27일에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제도	마련에	관한	여・야간	합의안이	마련

되었고,	이듬해	2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

년간의	진통	끝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	법은	방송시장	환경변

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요소를	없애고	방

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

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행사를	통한	위탁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근간은	유지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광

고판매대행사에	대한	1인	지분	40%와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에	대한	10%	소유규제

를	적용하였다.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	규모의	방송사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

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한편	KBS,	MBC,	EBS의	광고판매는	정부가	출자한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를	통하여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

매대행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유지되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체제가	경쟁체

제로	전환되었다.	이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방송광

고	요금,	판매,	영업방식,	보상체계	또한	시청률과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등	광고시

장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국내	방송광고시장이	한층	선진화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경쟁	도입에	따라	광고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	지원을	제도화함으로

써	중소방송사의	불안감	해소와	방송의	다양성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의	침체에	따라	방송사의	재원	확보가	점

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	방송광고	유형을	허용하고,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방송광고	규제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	간접광고는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에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송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

여	노출시간,	노출크기,	광고	금지	품목	등의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하였다.	무분별한	신유형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준비하였다.	방송광고	금지품목	개

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규제	개선	또한	추진하였다.	

2009년	9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먹는	샘물,	의료,	결혼중개

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도입	첫해인	2010년에	가상광고	매출액이	54억	원,	간접광고는	6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간접광고가	343억	원으로	40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신

유형	방송광고는	방송광고의	매력도를	높이고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방송프로그램과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고의	효율성	및	광고시장	활성

화를	촉진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프로그램	제작	주체들의	육성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4.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	및	규

제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상황을	모니터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정부는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였다.	방송시

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것

으로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년에	실시한	2010년	방송시장경

쟁상황	평가에서는	방송시장을	가입자확보시장,	방송채널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

송광고시장	등	4개의	단위시장으로	획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였다.

200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등록제	실시	이후	다수의	PP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케이블TV	SO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SO와	PP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

로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유료방송	시장	환경	개선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PP에게	지급되는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SO로	하여금	연간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프로그램	사

용	대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

기	위하여	2009년에	SO와	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시청점유율	규제를	위하여	시청점유율	조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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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시청점유율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점유율	조

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민간	시청률	조사회사들로	하여금	조사	대상	패널가구를	전국	16

개	시도	지역에	3,2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청점유율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업

체	선정을	통하여	민간	조사업체들과의	경쟁을	제고시켜	조사결과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과	지표들	간의	가중치	산출	등에	필요한	연구와	의견수렴	등	심도	깊

은	논의를	진행하여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을	둘러싼	해묵은	분

쟁을	해결하는데도	노력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사	간의	재송신	분쟁이	2009년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에	대한	

조치였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역

할을	수행하였고,	보다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12년	2

월에는	분쟁해결	절차개선,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상파방송	재송

신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마련에	노력하였다.

제3절			디지털	방송	시대의	개막

1.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의	전개	방향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97년	김영삼정부	시절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기본방침을	발표한	이후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며	국가사

회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화는	시청자에게	고품질	및	양방향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편리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디지털TV	수상기	및	디지털	방송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수요

를	창출하고	종료된	아날로그	TV방송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방송콘텐츠들은	한류의	확산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지상파TV 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②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③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④		저소득층	및	취약	부분	지원	강화

①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②-1	디지털	전환	홍보의	전략적	추진

②-2	대국민	홍보・시청자	지원체계	강화

②-3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확산

②-4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②-5	폐	아날로그	TV의	회수	및	활용

③-1	전국규모	TV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③-2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추진

③-3	TV방송	수신설비	개선

④-1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④-2	디지털	비전환자	대책

④-3	디지털	방송,	콘텐츠,	R&D,	인력양성	지원

①-1	지상파	TV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①-2	케이블TV,	위성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①-3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감으로서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지상파TV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2009년	6

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디지털	방송강국	실현을	통한	

선진	일류	한국	건설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인	2012년	12월	31

일까지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방송사	등은	기본계

획을	토대로	소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실행력을	확보하였

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부처,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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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2009년	하반기부터	구성・운영하였

다.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지역방송사,	지자체,	

가전・유통업체	등과	함께	지역별	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설비의	확대,	대국민	홍보,	저소득

층	지원,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2009~2013년까지	약	2조	9,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

되	정부는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개선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지원,	난시청해소,	수신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

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TV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

업은	전적으로	정부재원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는	전	국민이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고화질	디지털방

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기조는	2012

년도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아날로그	TV방송을	차질없이	종료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고,	2013년	이후에도	DTV	보급확대,	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	유료방송의	디지

털	전환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2단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를	분리・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2년

도에는	2012년	12월	31일	전국적	일괄	종료로	인한	정부지원에	대한	신청이	급증할	경우	국

민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순차종료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2012년	지상파	아날로

그	TV	방송의	종료와	함께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

책방향을	마련하여	방송분야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2.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시

범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북도	단양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었다.	이들	지역에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제공,	보급형	디지털	TV	구매	보조	등	정부지

원을	실시하여	시범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

범사업을	마친	지역	중	경상북도	울진군이	2010년	9월	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날

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지역

으로	차질없이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다.	저소득층이	보급형	디지털	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보조(10만	원)하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컨버터	설치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을	상대로	자

막고지방송을	1,291회,	가상종료를	170회	실시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아날

로그	TV방송	종료	이전	전체	제주도	가구의	1.3%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2011년	

6월	29일에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미전환	가구들도	후속조치기간에	정부지원을	통하

여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3.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1)	디지털방송	송신	및	수신환경	조성

이명박정부는	지상파방송사가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여왔다.	이로	인하여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기간방송국은	100%,	

방송보조국은	108%,	디지털	제작ㆍ송출	시설은	103.2%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

불어	지상파방송사들의	HD프로그램	제작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지역방송사를	포함한	모

든	지상파방송사가	HD	편성비율을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정부는	아파트가	우리나라	주택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1

년	5월부터	전국	150세대	이상	약	1만	3,00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청설비의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공시청설비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시청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내용	및	공시청설비	점검・보수	관련	

법제도	등도	전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였으며,	그	중	아날로그공시청단지(2,296

지역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결과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종료일 2010.9 2010.10 2010.11 2011.6

전체가구수 23,109 18,414 14,709 217,711

정부지원가구수 1,213(5.2%) 1,271(6.9%) 534(3.6%) 21,770(9.9%)

타깃

홍보

자막고지방송 116 50 36 1,291

가상종료 16 6 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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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LH공사,	SH공

사,	도시지역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아날로그	공시청설비를	디지털로	개선하여	입주자들이	디

지털	TV방송을	깨끗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디지털	방송	전환	대국민	홍보	및	지원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민들의	

DTV	준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였다.	주무부처인	방송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TV・라디오	뉴스,	정책홍보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디지털방송	전환

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방송사의	협조	하에,	방송프로그램	연계(TV	공익광고,	흐름자막,	

방송	프로그램	중	노출	등)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	및	정부지원	내용을	홍보하였다.	

또한	우체국(2,661개)・주민센터(3,396개),	가전유통사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홍보물	

6,500여	개를	설치하였고,	전광판,	승강기	모니터	등	주요기관	전자식	홍보매체를	통하여	디

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	공익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일상에서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

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	관련	내

용을	바로가기,	콘텐츠(토픽)	검색,	사이트	검색	등에	적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다.

관련부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정부지원	점자	안내

문	제작・배포,	시각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중

앙부처,	지자체,	주민센터,	우체국,	공공기관,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등에	정부

지원	신청	촉구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각	지역에	소재한	전파관리소에서는	버

스・지하철	정보시스템	및	지자체	인터넷방송	등에	정부지원	공익광고가	송출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두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이명박정부는	디지털TV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2010년	5월	대우디스

플레이(주),	모티브씨앤씨(주),	삼성전자(주)	등	3개사	6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TV로	선정

하였다.	이후	2011년	6월에는	스카이미디어,	유한프리젠,	대우디스플레이,	우성엔터프라이즈	

등	4개사	4개	제품을	재선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선정된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10만	원의	구매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

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디지털TV	및	OTS상품을	총	1만	1,224개	시설에	지원

하거나	설치하였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사업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디지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 정부지원 프로그램

•		DTV구매보조(10만	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

•	안테나	무상지원

저소득층

•	디지털컨버터(자부담	2만	원)

•	안테나	무상지원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

•	디지털컨버터(자부담	2만	원)

•	안테나	개보수(자부담	3만	원)

일반가구

털TV를	기증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약속받고	2012년	4월부터	전

국	경로당,	복지관	등	총	3,350개	시설에	디지털TV	지원사업을	펼쳐나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디지털TV	지원	외에도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하는	아날로그TV	보유시설에	대한	디지

털컨버터	수요조사를	거쳐	약	6,000여	시설에	약	9,000대를	지원하는	등	전국	모든	복지시설

의	디지털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2011년	7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디지털컨버터

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개보수를	지원

하였으며,	8월에는	인천,	경기,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일반가구로	확대하였다.	정부지원은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일반	가구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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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네트워크	사회와	방송통신망	고도화

1.	스마트	시대와	방송통신정책기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속도가	느려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통신망	수준은	세계최고라고	할	수	있고	OECD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

고	있다.	과거	통신망은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으나	최근	스마트화의	진전에	따라	

동영상	및	다양한	인터넷	기반서비스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으로	진화

하고	있다.	

통신망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정부,	디지털	경제,	스마트교육,	소셜	네트워크	

등	통신망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류	콘텐츠	역시	디지털화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	네트워크	기반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

요한	축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적인	초고속망	구축이	완료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브로드밴드	

인프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우리의	네트워크	정

제3장

스마트 시대의 통신환경 조성

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의	급격한	

확산은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며	유선과	무선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WiFi,	LTE,	Giga인터넷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요구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망이라는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방송통신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청사진으로써	방송

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초광대역융합망

(uBcN)	구축을	목표로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활성화,	통신자원의	효

율적	활용,	미래기술개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요구되는	대용량	콘텐츠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한	초광

대역융합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다.	유선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위하

여	현재	100Mbps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Giga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

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개선	및	공공지역	무선랜(WiFi)	구축	등의	시

설	확충을	통하여	스마트화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고	현재	인터넷의	이동성,	품질보장,	보안성	등에

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망을	구축,	광대역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히	무선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무선랜(WiFi)	이용지역을	확대하였으며,	3세대	

WCDMA망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4세대	이동통신인	LTE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였다.

무선네트워크	고도화정책의	주요	방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관리의	효율화와	향후	주

파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전파자원의	장기공급체계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과정을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에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시행

되었다.	주파수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600MHz	이상의	신규주파수를	확보하

는	모바일	광개토플랜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유무선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확충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	대용량	비

디오	등에	의한	트래픽	폭증과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네트워

크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

히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정부는	기술	개발,	시범사업,	농어촌	지역	구

축	및	법제도	등의	환경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통신시장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신복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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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글로벌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재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R&D를	연구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향후	10년을	대비하였다.

2.	무선네트워크	고도화

과거의	이동통신은	음성전달을	주된	목표로	하였지만	현재에는	스마트화가	진전됨에	따

라	다양한	정보들이	무선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무선인터넷망이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부각되었다.	스마트화의	진전에	따라	늘어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이동통신	기술은	발전키고	무선네트워크를	고도화하였

다.	무선네트워크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파정책의	초점도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면서	향후의	주파수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적시에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1)	무선네트워크의	고도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과거	아날로그	통신인	셀룰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	올림픽의	영향	등으로	이동전화의	보급	및	가입자	증가가	시작되었

고	이러한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퀄컴이	개발한	CDMA	기술

을	상용화하여	활용하였다.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IMT-2000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IEEE	802.16	기술을	기반으로	한	WiBro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1년	7월

부터는	LTE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한	사회의	스마트화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모바일	서

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말	스마트폰	도입	이후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였다.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여	세계최고의	고품질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용

량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WiBro,	LTE	등으로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였다.

WiBro는	2006년경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11년	3월에	전국	82개	시와	주요	고

속도로에	WiBro망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지역이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전

국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WiBro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인구가	2010년	66%에서	2011년	88%로	22%p	증가하였다.	2011년	말	기준	WiBro	가입

자는	79만	8,000여	명으로	2010년	말	45만	5,000명	대비	75.4%	증가하는	등	WiBro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는	SKT와	LGU+가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LGU+는	2012년	1월	전국	84개	시에	구축을	완료하

였고	지금은	읍・면	단위까지	확대하였다.	SKT는	2012년	4월부터	전국	84개	시로	커버리지

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2G	서비스	종료	작업	진행	등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KT

는	이후	차세대(4G)	네트워크로	빠르게	망을	고도화하여	나가게	되었다.	현재는	대도시	및	

수도권	위주로	LTE	가입자가	몰리고	있으나	향후	이동통신사에서	전국망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지방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어	전체	가입자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사는	서울・수도권・광역시	등	트래픽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LTE망의	용량을	증설하고	있다.

(2)	시장지향적	주파수관리	체제

전파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시장지향적	주파수	정책,	그리고	회수재배치를	통한	주파

수의	적시공급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11년	1월에는	개정	전파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었다.	경매제는	기존	정부	심사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의	공정

성・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기반의	주파수	가치	산정을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는데	해

외	선진국의	경우	일본,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매제를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 세대 구분

구분 보급	년도 개요 기술	방식

1세대 1980	~	1990 아날로그	방식,	셀룰러	개념의	도입 AMPS,	TACS	등

2세대 1990	~	2000 디지털	방식	도입,	저속	데이터	서비스 CDMA,	GSM	등

3세대 2000	~	2010 국제로밍,	멀티미디어서비스 IMT-2000

4세대 2010년	이후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IMT-Advanced

※	AMPS: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TACS:	Total	Access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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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2011년	8월에	시행된	주파수	경매제는	800MHz,	1.8/2.1GHz	대역	총	50MHz에	대하여	

경매를	시행하였다.	경매	실시를	위하여	먼저	2011년	6월에	주파수	경매방식(동시오름입찰

방식)	및	최저	경쟁가격	등을	확정하여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였다.	할당계획	수립	시	3G	

서비스의	국제	공통대역으로	스마트폰	수급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2.1GHz	대역에	대하

여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	보유	사업자에게는	경매	참여를	제한

하였다.	주파수	경매를	통한	50MHz	대역폭	할당으로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	문제	해소와	LTE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사업자별로	800/900MHz,	

1.8GHz	및	2.1/2.3GHz	대역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	문제를	해소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3)	장기적	주파수	공급체계	수립

최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등이	향후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등	모든	나라가	주파수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래	주파수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자원	확보가	중

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신

규	할당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10년	2월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과	그에	따른	주파수	할

당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800/900MHz	및	2.1GHz	대

주파수 경매대상 및 경매결과

구분 800MHz 1.8GHz 2.1GHz

할당	대역폭 10MHz 20MHz 20MHz

기술방식,	이용기간 3G	서비스	이상,	10년

최저경쟁가격 2,610억	원 4,455억	원

입찰	신청자 SKT,	KT LG	U+

경매	낙찰자 KT SKT LG	U+

역에서	이동통신	용도로	총	60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고	2011년	8월에는	800MHz,	

1.8/2.1GHz	대역	총	50MHz폭을	경매를	통하여	할당함으로써	신규	주파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의	주파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단

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2012년	1월에	발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

는	2013년까지	700MHz,	1.8GHz	및	2.1GHz대역	등	3개	대역에서	170MHz폭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2.6GHz대역,	2GHz대역	및	3.5GHz대역에서	인접국가와	간섭조정	등을	통하여	

230MHz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WRC-15에서의	

국제공통	신규	주파수	분배	논의와	연계하여	200MHz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추진으로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	간	40MHz폭	이상의	광대

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편익이	증대되고,	고속・광

모바일 광개토 플랜

실제영토는	좁지만	주파수영토는	가장	넓게	잘	쓰는	나라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공급

④	2.6GHz	대역:	30MHz폭

⑤	2GHz대역:	40MHz폭

⑥		3.5GHz	위성IMT대역:	

160MHz

중기(~2016)	230MHz

⑦	추가확보	대역:	200MHz폭

장기(~2020)	200MHz

■	현재

■	단기확보

■	중기확보

■	장기확보

단기(~2013)	170MHz

①	700MHz	대역:	40MHz폭

②	1.8GHz대역:	70MHz폭

③	2.1GHz	위성IMT대역:	60MHz폭

현재
~2013

~2016 ~2020

320 320

170
170

230

320

230

200

17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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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무선서비스가	가능하여	짐에	따라	스마트	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유선네트워크	고도화

(1)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IT	강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에	힘입

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추진된	광대역통합망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시범사업은	방송・통신,	유선・무선,	음성・데이

터를	IP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기	위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

다.	2008년부터는	전국으로	광대역통합망	보급을	확산하는	완성단계로	들어가	2011년	말	기

준으로	인터넷	이용가구(1,786만	가구)	중	약	90%에게	50~100Mbps급의	광대역인터넷이	

보급되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IPTV가	본격	상용화	되고	인터넷전화가	본격	보급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가	확산・보급되었다.

2012년에는	OECD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인구	100명	당	보급률	기준)	및	무선인터

넷	보급률	세계	1위,	ITU의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등	전	세계	IT인프라를	선도하는	국가로

써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다.	전국	모든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와	무선인터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우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온라인	정부의	구현으로	2012년	UN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이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의	경제

활동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EBS	교육방송,	IPTV	공부방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

렴한	가격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e러닝	환경이	구현될	수	있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고품질	네트워크에	기반한	신규서비스가	가능하게	하

는	공유와	협력의	용이함으로	그동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일상화되었다.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수득,	지위,	학력	등의	격차로	인한	현실세계

에서의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정책의견을	표출하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개개인들

이	가진	지식과	경험,	사이버	머니	등	이웃에게	나누는	새로운	나눔과	기부분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의	우수	IT인프라를	통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사회가	보다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	기가인터넷을	통한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로는	스마트	시대의	융합화,	실감화,	지능화,	개인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수요의	충족과	급증하는	유무선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속도,	커버리지,	상호운용성,	품질・보안	등에서의	지속적인	고도

화	추진이	요구되었다.

기존	BcN으로	수용이	어려운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및	융합형・실감형	서비스	등의	효율

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uBcN(Ubiquitous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초광대역융

합망)	기반	조성이	추진되었다.

기가(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과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

천과제로	지정되었으며(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2009)의	핵

심	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그린	IT	국가전략(2009),	미래기획위원회의	IT	

KOREA	미래전략(2009),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활성화	기반조

성(2010)	세부	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	IT전략	수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조성과제로	자리매

김	하였다.

기가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과제의	목표는	세계	일류의	IT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고품

질・대용량화	되어가는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BcN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제공・확산하고	핵심	응용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D	원격교육,	UHDTV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서울,	부산	등	

17개	도시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가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고품질・실시간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네

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PON,	RFoG	등	기술을	개발・적용・검증함

으로써	관련	장비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가인터넷	서비스	구간별	품질저하	요소를	도

출,	구간별	품질관리	지표	도출	및	지표별	세부	측정방법을	마련하였으며,	품질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가인터넷	시범가구의	품질수준	확인은	물론	기가인터넷	품질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망	정보지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망	인프라	구축정보

를	수집함으로써	WiFi	등의	무선인터넷	커버리지를	비롯한	유선인터넷	커버리지	현황	정보

의	제공이	가능하여졌다.	웹(web)	및	앱(app)을	통하여	각	통신사의	서비스	현황자료가	비

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각	통신사	간	자율적인	경쟁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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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12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하

여	기준적합	여부를	현상심사	후	인증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기가인터넷	댁내	환경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여	주었다.

기가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구축으로	대용량	콘텐츠,	네트워크	기반	신규서비스(모바일	앱,	

클라우드,	N-Screen	등)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였고	스마트폰,	스마트패

드,	노트북	PC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	보급의	확대로	인한	3G・WiBro・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전국	1,000개	공공장소에서	

기가(Giga)급	무선환경인	무선랜	네트워크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무선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3G나	

WiBro	보다	이용요금이	저렴한	무선랜	기반의	무선인터넷	이용이	급증하여	국민의	통신복

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선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무선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랜의	보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AP	밀집지역에서	혼신으로	인하여	무선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무선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선랜	보안	가이드와	2.4GHz	Wi-Fi	혼신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

우리나라는	정부의	선도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	수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대역통합망이	도시지역을	중심

으로	구축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공평한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보편적	방송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초고속공중망	구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도시	및	농어

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는	농어촌지역에만	광대역가입

자망을	구축하도록	융자	지원하였다.	융자	사업은	매년	사업공고를	통하여	통신사업자의	사

업계획	및	융자신청금액	등을	평가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저리의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년	이내(2년거치	3년분할)에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또한	2008년	11월	SK텔레콤(주)의	하나로텔레콤(주)(현,	SK브로드밴드)의	인수	인가조건

으로	전국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

다.	2010년	10월에는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의	LG데이콤,	LG파워콤의	인수・합병	인가

조건으로	2012년까지	농어촌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인가조건

을	통하여	50세대	이상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을	2012년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융자지원	및	인가조건으로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광대역가입자

망으로	고도화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통신사업자들이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구축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2009

년	말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게	되

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	1:1:2의	매칭펀드

를	마련하여	2015년까지	전국	1만	3,000여	행정리를	대상으로	가입자	댁내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도록	FTTH(Fiber	To	The	Hom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통하여	매년	농어촌지역에	BcN가입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말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이용자	중	BcN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56%였으나,	

2011년	말에는	86%로	4년	동안	53%가	증가하였다.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됨

에	따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발굴하여	2010

년에는	영상전화기반	농어촌	정보서비스	등	7종,	2011년에는	웹기반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5종	서비스가	시범서비스로	제공되었다.

(4)	네트워크	기술	발전	지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의	수행으로	전국	대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모든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민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선도적	지위를	유

지하기	위하여	미래	인터넷	기술에	대한	투자와	미래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검증하기	

위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인	코렌(KOREN)	고도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코렌(KOREN)을	통하여,	2011년부터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미래인터넷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용량	트래픽의	전달	

및	초광대역	네트워크	장비의	시험을	위하여	코렌	테스트베드의	백본	용량	및	커버리지를	단

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현재	연구	수요가	많은	서울,	대전을	중심으로	

60Gbps로	백본을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하였고,	네트워크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라우터	기반에서	광	스위치	기반으로	망	구성을	단순화하여	인터넷	서비스	연구・시험을	위

하여	최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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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동시	다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자원을	가상화

하여	사용자별로	서로	독립적인	실증	시험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개발,	부분

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클라우드(Cloud)	테스트베드,	사

물지능통신	테스트베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통합시연센터를	코렌의	가입기관으로	수용,	

연동하여	이들	테스트베드	시설과	코렌(KOREN)이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인터넷	각	기술	분야별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이들	테스트베드	자원	제공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의	망운영센터(NOC:	Network	Operation	Center)를	확대・개편,	전반적인	인터넷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	코렌(KOREN)을	활용하여	

매해	150여	건의	국내외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망운영센터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이

행과	이를	활용하는	국내외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인터넷	분야	원천기술	개

발을	통하여	나오는	연구결과물의	코렌(KOREN)	적용	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상용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전환	촉진을	들	수	있다.	

전	세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2011

년	2월	IPv4	신규할당	중지선언과	아・태지역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2011년	4월	IPv4	신규할당	중지에	따라	국내도	최종할당

정책을	시행하여	IPv4	주소가	사실상	할당	종료되었다.

IPv4	고갈에	따른	주소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1년	12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IPv6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

다.	즉	IPv6	전환	본격화를	위하여	미래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IPv6	활용기반	마련,	IPv6	종합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인식제고,	중소사업자	대상	기술지원을	3대	중점과제로	설정

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에	발표한	차세대	인터넷주소	전환추진계획에서의	각	분야별	전환

목표	점검을	통하여	2014년	백본망	전환	완료,	100대	사이트	대상	IPv6	전환유도,	제조사	대

상	IPV6	적용	장비개발	등을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

발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통신사업	경쟁	활성화와	통신시장	선진화

1.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기조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통신서비스의	주요기능은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거나	컴

퓨터에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통신서비스는	단순하였던	기능

을	벗어나	동영상	및	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들과	정보가	여러	가지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는	국민생

활에서	불가결한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요금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

신서비스가	널리	이용되지	못하게	된다면	통신서비스	발전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혁신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통신정책의	기조는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

쟁을	촉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부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을	원활하게	하였다.	진입규제의	완화는	향후에	등장할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

한	새로운	시장진입제도도	마련되었다.	통신사업은	특성상	대규모의	네트워크	투자가	요구

되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부담은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MVNO제

도를	도입하여	시장경쟁활성화	및	요금경감을	도모하였다.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	시장	내	수평적	경쟁촉진	이외에도	인터넷기반	서비스가	쉽게	출시

되기	위하여	인터넷사업자의	망접근에	관한	원칙도	마련되었다.	인터넷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이용이	필수적인	반면,	동영상	등의	콘텐츠들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쉽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이해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망관리	원칙이	마련되었고	현재

까지도	망중립성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정책과	더불어	요금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노력

도	병행되었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장기적으로	

경쟁활성화는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단	시장을	통한	요금인하는	장기적인	방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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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요금인하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협조를	원칙

으로	하면서	요금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저소득	계층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금감면정책을	시행하였다.	스마

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이에	맞는	정액제	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이동통신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초당	과금제	도입,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유도,	선불요금제를	도입하였다.

2.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1)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에의	진입은	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통신사업자	허

가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서	통신사가	새로운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한	허가절차는	새로운	서비스가	신

속히	도입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궁극적으로	경쟁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통합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한	번의	허가만을	획득하면	기타	기간통신서비스를	추가적인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간통신역무	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9년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접속,	회선설비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역무의	세	가지로	통합하였다.	이어서	2010년에	모든	역무를	하나의	기간통신역무로	단

일화하였다.	역무단일화로	기간통신역무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추가로	다

른	역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간통신사업	역무통합	및	허가기준	간소화를	통

하여	기간통신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확립하여	통신시장	경쟁	활성

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2)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	도입과	번호이동성	확대

이동통신부문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비	부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

용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파수가	없

는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

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더

라도	기존	사업자에서	네트워크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시장에의	진입이	가능하다.	제도의	효

과적인	도입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와	임대하려는	사업자간의	이해충돌을	완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제도의	주요골자는	망보유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

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

여야	하는	의무사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대가	등을	포함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번호이동성이란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제공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이전에	이용하던	번호

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없다면	이용자가	서비스제공회사를	변경

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를	써야	하므로,	번호이동성제도는	이용자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하

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번호이동성의	운영은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동시에	번호이동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도	수립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은	2000년대	초반	시작되었으며,	주로	이동전화	간	및	유선전화	간에	

적용되고	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화가	널리	보급된	것을	고려하여	기존에	쓰던	유선전화번호를	그대

로	사용하면서	저렴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하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간의	번호이동성	제

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표번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표번호	서비스	번

호이동을	2011년	10월	실시하였으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간	번호이동을	2012년	4

월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3G	이상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01X	번호를	갖고	2G	

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010	형태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야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01X번호를	유지하면서도	한시

적으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여도	발신

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번호표시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	유선전화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상당

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선전화	번호이

동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절차	및	전산처리의	간소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써	전체

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처리기간을	하루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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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완화로	요금경쟁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일부	중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인

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시장은	소수사업자에	의한	독과점구조가	되기	쉽다

는	인식	하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높은	요금을	설정하거나	이윤을	취하거나,	지나치

게	낮은	요금을	설정하여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요금인가제	운영의	주요한	배

경이다.

우리나라의	인가제는	과거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요금인가에	적용되는	통신사

업자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뿐	아니라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도	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

었다.	이와	같은	운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요금경쟁에	반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

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요금규제를	받던	통신사업자는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

스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

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방송통신결합상품에	관련하여서도	이루어졌다.	방

송통신결합판매란	소비자가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결합서비스요금은	단품으로	구입하는	것에	비하여	저렴하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	및	공동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있다.	

과거	결합서비스에	대하여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

는	것을	금지하여	왔는데,	이는	시장지배력이	신규	서비스나	경쟁적	서비스로	전이되는	등	경

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확산과	이를	기반으

로	하는	서비스들의	등장,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라도	결합

상품의	요금할인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결합상품요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현재는	심

사	간소화	기준	할인율이	30%까지	확대되었다.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결합상품	출

시가	보다	쉬워져	가입자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요금	할인으

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4)	인터넷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망중립성	논의

스마트화에	따라	인터넷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트래픽

의	증대와	함께	무선인터넷의	개방화로	인하여	네트워크사업자와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해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사업자의	입장에서는	mVoIP	등	기존	음성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확산되면	수익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	서비스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들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설비투자를	늘려야	상황에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	측에서는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이용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합리적인	트래픽

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3.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1)	요금구조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통신서비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예외적으로	

중요한	통신서비스에	한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대하여	정부가	인가하는	구

조를	갖고	있다.	시장의	경쟁이	장기적으로	요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즉각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요금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으나	통신사업

자의	자율적	협조를	통하여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증가를	감안하여	정액요금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의	요금제는	

•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

	-	(투명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

	-	(차단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지	말	것

	-		(불합리한	차별	금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	것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안정성,	혼잡관리	등을	위한	합리적인	차단과	차별은	가능

망	중립성	및	인터넷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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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량에	따라	청구액이	증가하는	종량제	개념이어서,	경우에	따라	많은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었다.	정액요금제가	도입되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일정수준의	음성,	SMS,	무선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며	지불하는	요금에	따라	무제한	무선데이터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도	

출시되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데이터	잔여량	이월제	등도	도입되었다.	

정부는	스마트화의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요금부담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

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통신요금TF를	구

성하여	이동통신	요금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금인

하	정책은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	요금인하	방안에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1,000

원	인하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음성,	문자,	무선데이터량을	이용자가	자신

의	사용량에	맞게	조절하는	스마트폰	선택형(조절형)	요금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

료	1,000원	인하는	이동전화가입자	전체로는	연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다소	불합리하였던	통신서비스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와의	자율협조를	통한	여러	가지	요금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8년에는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통화료를	할인하여	주는	망내할인

이	도입되었으며,	SMS	서비스	요금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가족	간	통

화료를	할인하는	가족할인제도	등	다양한	할인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

관을	인가하였다.	2009년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택배	및	자영업

자	등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다량이용요금제도	도입되었다.	2010년에는	이동통신요

금	초당과금제가	도입되었다.	

초당과금제	시행이전에는	10초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졌으나	초당과금정책의	시행으로	통

화하는	만큼만	서비스요금이	부과되어	상당한	요금경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발신자번

호표시	서비스의	무료화가	이통3사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SKT의	경우,	발신자번호표시서비

스는	이미	무료로	제공되어	왔으나,	나머지	이동통신사들은	2006년	이전	가입자들에	대하여

는	요금을	부과하여	왔었다.

(2)	다양한	요금제의	도입

이제까지	이동전화	요금은	대체로	월간	사용량에	따라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이와는	

달리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하여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선

불요금제	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나	국내에는	가입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가입자가	적은	이유로는	우선	단말기와	USIM	카드가	분리되지	않는	CDMA(2G)	방식이	도

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

으며,	이용자는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불요금제에	가입

할	유인이	적었다.	

이외에도	MVNO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선불요금제의	가입	및	충전의	불편,	무선인터넷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한,	선・후불	간	번호이동	제약	등	불편함도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

가	선불요금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용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적절한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은	MVNO의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자급제의	시행,	선불요금제의	이용	개선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선불요금제	개선의	주요사항은	선불요금제	가입의	간소화,	선불요금제를	통

하여	음성이외에도	무선인터넷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	

주요 통신요금 인하 내용

연도 주요내용

2008

•	망내할인

•	문자메시지	인하:	30원/건→20원/건

•	가족할인제도	도입

•	결합판매	할인율	확대:	10%→20%

•	약정요금	할인

•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

2009

•	가입비	인하

•	장기가입자	할인

•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	결합상품할인:	통화료	또는	기본료	할인

•	선불요금제	요금인하

•	초다량	요금제	도입

•	청소년요금제	개선

2010

•	초단위	과금

•	실버요금제	개선

•	CID	전면	무료화

•	무선데이터	요금제	개선	

-	인터넷	직접접속	요금인하

-	테더링	허용	및	일상한	2만	원	한도	설정

-	정액제	데이터	잔여량	이월제	도입

-	OPMD	도입

-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실시

2011~2012

•	기본료	인하

•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	선불이동전화요금	인하

•	선택형・조절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	군입대	이동전화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면제

•	단말기자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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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자급제는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실적으로	

MVNO사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적절한	단말기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

인데,	이는	우리나라	단말유통분야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구조라는	점에	기

인한다.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

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가입자	식별카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자급제

가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구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였으

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단말기	등으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이외에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고	유통망	간	경쟁이	이루어져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

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전체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

대되었다.	

(3)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1990년대	말	이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보급	증가	및	사용량	확대에	따라	가계통신비

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고,	이동전화	요금지출이	가계통신비의	절대적인	비중(2007년	66.4%)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이동전화서비스	지출증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휴대폰	기본료가	1만	3,000원	한도로	면제되

고	통화료는	50%	감면되며(기본료+통화료	2만	1,500원	한도),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통신료는	35%	인하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일부(18세	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이동전화요금감면이	기초생활수급

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2008년	10월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홍보를	지

속한	결과,	2009년	말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15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하

였으며,	감면금액은	연	119억	원에서	1,058억	원으로	약	9배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

고,	또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등	감면	신청을	받는	절차가	다

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시스템’을	2009년	개

통하여	감면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집에서	인터

넷(www.oklife.go.kr)으로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

우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을	대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현장에서	바로	감면	대상여부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방문으로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절차간

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격정보의	변동사항이	자

동적으로	확인되어	종전처럼	요금감면	유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를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필요	없게	되어	대상자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제3절			미래성장동력으로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	육성

1.	인터넷	기반	신산업의	등장

2000년대	후반	ICT	생태계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으로	불릴	만큼	주목할만한	몇	가지	변

화가	있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의	중심이	유선에서	무선	즉,	모바일	인터

넷으로	이동하였다.

단말기의	성능	향상은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

인터넷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입니다.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2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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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및	콘텐츠의	소비가	가능하여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생겨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산업들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

비스는	하드웨어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ICT	

시장의	통합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개방화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

션	제작사와	콘텐츠	제작사가	관련	생태계	내에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는	모바일	ICT	생태계가	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플랫

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부문이	과거보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게	되면서	ICT	간	생태계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의	높은	보급률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빠른	상용화,	그리고	세계

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	제조업의	발달로	정보통신	강국임을	자

부하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ICT	생태계의	출

현으로	인하여	거센	도전에	직면하였다.	

네트워크와	단말기	하드웨어가	과거와	같은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없는	ICT	생태계

에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나타난	불균형적	

산업	발전으로	인한	취약성을	노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ICT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2.	차세대	인터넷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근간인	모바일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기	전부터	있어	왔다.	정부는	2009년	3월	발표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2009년	9월	30일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무선	데이터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정액제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스마트폰	등	무선	인터넷용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하며	제

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2009년	당시	50만	대에	불과하던	스마트폰을	2013년까지	전체	20%인	400만	대로	확대하

고	당시	10%이던	무선인터넷	정액제	가입자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밖에	자사	가입자	이외에	모바일	싸이월드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이용한	접속을	금지하던	문

제를	개선하고	무선망,	와이브로,	WiFi가	결합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의	트래픽	부하를	분산하도록	하였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2010년	4월	우리나라를	스마트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무선인터넷	활

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와	스

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을	촉진,	세계최고의	광대역무선망을	구축	및	차세대	모

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등	4대	분야의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를	개선하기	위

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

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앱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차원에서는	요금제도	개선,	이용자	피해	방지,	

정보	보호	강화	등	스마트	모바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였고,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등	공공응용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	활용

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세계최고의	광대역무선망	구축을	위하여	무선랜(WiFi)	이용지역을	확대,	사업자들	간의	

설비기반	경쟁을	활성화,	와이브로	인프라의	확산을	촉진	및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대응	주

파수의	신규	할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결제	보안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기술,	고정밀	위치측정기술	등	스마트	모바일	서

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촉진과	단말	플랫폼	및	플랫폼	보안	기술	등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밖에	무선인터넷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오픈	리서치	센터를	구축하고,	산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

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핵심적인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기반	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HTML5가	대표적

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커넥티드	환경	하에서	컴퓨팅	리소스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

는	컴퓨팅의	방법으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가상화	및	분산	처리	등	ICT	분야의	각종	최신	

기술들을	망라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글로벌	ICT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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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가	제공되는	해외	서비스와	달리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주로	스토리지	제공	서비스

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었다.	

HTML5는	차세대	웹	표준	언어로	텍스트	구성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시멘틱

(semantic)	요소와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	콘텐츠를	웹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

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텍스트	콘텐츠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운영체제나	브라우저	등	플랫폼	차이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웹	기반	서비스	이용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1)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	12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확

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에는	중소	IT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기술	및	사업모델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클라우

드	서비스의	품질・백업・AS	수준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	제정・배포하였다.	

2012년	2월부터는	품질・정보보호	등이	우수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증・홍보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

진하였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법안을	마련하였고,	기존	

IDC	등	IT	설비의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위하여	조세	감면	검토,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자	기술인	액티브X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

한	결과,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웹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과

거에	개발된	액티브X는	향상된	기능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

스플로러를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HTML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개발

되어	타사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으며	특히	보안에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에	대한	높은	의존	현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저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

울러	액티브X는	웹사이트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감

염	경로로도	악용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

성을	위하여	조속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액티브X	대체기술을	확산시키고	웹	환경을	고도화시키고자	2011년	3월	‘인

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

는	상위	버전의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전개하며	HTML5로의	전환을	지원하였다.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서명이	가능한	기술인	스마트	사인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주요	웹사이트에	액티브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특히	100대	사이트를	대상으

로	각	분야	특성에	맞는	대체기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20%	

수준인	100대	사이트의	웹	표준	적용률을	2014년까지	100%로	높이고	HTML5를	도입한	사

이트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였다.

(3)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정부는	성장	정체기에	있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중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대

중소	상생협력과	기반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신규	인

터넷	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화	지원,	오픈	플랫폼(Open	API	등	포함)	활용	교육	등으로	구

성된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	글로벌	K-스타트업

(Start-up)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하여	추진되도록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 과정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3월)

•공모대상

-학생,	일반인,	기업등

•30개	과제팀	선정

•개발	지원금(월	60만	원)

•전문가	멘토링

•교육(경영,	기술,	P	T등)

•지적지산권	확보	및	

			개발서버	지원	등

서비스개발
지원(4월~9월)

•우수과제(15개)	선정

•시상식	개최

(대상	등	시상)

•창업자금

			(최고	1억	원)지급

우수	서비스	선정	및	
창업자금	지원(10월)

•우수프로젝트	IR지원

•해외진출지원(5개팀)

-	실리콘	밸리	등	현지	IR

•TWiSt	등	프로그램	연계

•	IT	Business	Designer팀	

구성	및	운영

비즈니스	화및	
글로벌	진출지원(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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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2012년	1월	구글(Google)과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2월)하

여	신생	벤처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학생	11개팀,	일반・기업	19개	

팀	등	30개	우수	아이디어팀을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금,	전

문가	멘토링,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4)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이명박정부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010년	6월	산학연관	총	1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국내	앱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SMAC: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를	개소하였다.	

2011년에는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를	수도권	5곳과	지방	거점	5곳,	총	10곳으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5대	지역	거점	센터별로	앱	개발	시험	테스트용	최신	단말	100여	대

를	보급하고	데이터	통신	요금의	전액	무료	지원을	추진하였다.	초급	및	중급	이상의	앱	개발

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의	앱	개발	자생력	제고를	위

한	앱	개발자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지역별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현황

강릉원주대학교
컨소시엄	구성없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수도권
현재	총	6개	앱	개발

지원센터	운영	중

대덕인재개발원
컨소시엄	구성:	

한밭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소시엄	구성: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컨소시엄	구성:	

경상북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앱센터	운동본부,	

대구대학교	앱창작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컨소시엄	구성:	

동서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5)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이명박정부는	2009년	10월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쉽게	체

감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	대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하여	기상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도심	안전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1년	5월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

비스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사물지능통신	이용

을	확산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신규서비스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연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사물지능통신	시장을	선점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사물지능통신	

단말표준	플랫폼	개발,	초저전력	통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제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

였고,	2012년도에는	사물지능통신	글로벌	협력체	출범에	따른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에	대비

하여	국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6)	근접통신(NFC)	기반	산업

아울러	스마트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근접통신(NFC)	서비스를	활

성화하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2011년	3월	근접통신(NFC)	기반	모바일스마트라이프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구성하여	스마트모바일결제	공동	인프라

망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사,	카드사,	VAN사,	가맹점	등과	함께	명동	NFC	Zone을	선포

하고,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출입통제	및	스마트폰	단말기	기능제어,	광고	동영상	및	쿠폰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여수	엑스포	기간(2012.5.12~8.12)	동안에는	

NFC	기술을	실제	적용한	NFC	모바일	결제,	스마트	주차장,	전시물	정보	음성	안내	등의	서

비스를	구현하여	전	세계에	국내의	앞선	NFC	기술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7)	위치정보(LBS)	기반	산업

무선인터넷	활성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LBS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명박정

부는	2010년	6월	국내	위치정보(LBS)	산업	발전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

하고,	세계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LBS	

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하여,	법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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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수한	신규	LBS	아이디어	발굴	및	신사업	모델	창출을	위하여	위치정보	App&Web	

아이디어	공모전인	Viva!	LBS	페스티벌을	2011년	12월에	개최하는	등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2012년	5월부터는	산・학・연・관	등	LBS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LBS	상생전략	포럼’을	운영하여	국내	LBS	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는	

등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1절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및	스마트정부	비전

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ICT	산업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있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이동통신	등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현하였고,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국가・사회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정보화	패러다임의	전환,	역기능	심화	등	국가정

보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녹색성장,	경제	활성화	등	범국가적	어젠다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고,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전환,	스마트폰의	확산,	융합	기술의	발전	등	‘통합

과	연계’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이버	폭력,	인터넷	중

독,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정부주도	및	촉진	중심의	정보화	전략을	대체하는	민관협업의	거버넌

스	및	활용중심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

의	정보화	총괄기능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이관되어	나타났다.	

제4장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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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	기술을	산업	전	분야와	접목하여	ICT의	경쟁력을	산업	전	분야

의	경쟁력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이러한	전략은	ICT	산업의	수출액	등에

서	나타나듯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별로	분산된	국가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는	정보화

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의	종합	조정	및	총괄	기능의	부재에	따

른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스마트화

라는	세계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적	총괄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하다

는	외부의	지적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체계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기획・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09년	11월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기

존의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개편한	것이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	정책의	조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국가	정보화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선진	지식정

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정책	어젠다를	발굴・추진함으로써	국가정보

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되었다.	1기	위원회(2009.11~2011.11,	민간위원장:	이각범	KAIST	교수)에	이어	2기	위원회

(2011.11~2013.11,	민간위원장:	박정호	고려대	교수)가	구성되었는데,	국무총리와	민간전문

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등의	장관급	정부	당연직	

위원	15명과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간	위촉직	위원	14명을	

합하여	총	31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세부	의제를	주관

하는	전문위원회(1기:	11개,	2기:	5개)를	두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출범	후	핵심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국가정보화정책

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IT	거버넌스를	활성화는	등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일원

화된	정보화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자정부 인프라 ICT산업 역기능 법제도

국가정보화전략자문단 운영협의회

•위원장(공동):	국무총리,	민간

•위원(29인):	정부위원(15),	민간위원(14)

•위원장(공동):	행정안전부1차관,	민간

•위원(16인):	부처실장(11),	민간위원(5)

주요	활동	내역은	첫째,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빅데이터	및	IT	정책패러다임	전환	등	핵

심	정책	어젠다를	발굴・추진하였다.	2010년	7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근로방식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전략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와	함께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맞춤형	창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교육과학기

술부와	함께	마련하였다.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은	2015년까지	국가	교육	경쟁력	세계	10위권

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는	2011년	11월	향후	중요한	현안으로	예상되는	빅데이터(Big	Data)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정보	개방과	협력을	통한	스마트정부	구현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SNS	

등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미래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1

년	11월	제2기	위원회	출범	후	2012년	5월에는	새로운	글로벌	IT	생태계	속에서	국민과	기업

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I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대통

령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및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IT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법・제도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먼저	IT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T분야의	인재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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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입을	촉진하고,	정부	주도의	IT	인재양성	사업도	민간주도로	운영하여	생태계	변화에	걸

맞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부	규제로	인하여	국내기업에게	역차

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IT	규제	최소	국가를	지향하도록	법・제도	정책	기조를	전

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주요	범부처적	국가정보화정책을	심의・조정하였다.	위원

회	출범	후	2012년	6월	현재	총	1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도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및	범

부처적	정보화	정책관련	안건	217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2010년	3월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과	공공정보	활용촉진	종합계획,	2010

년	7월	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2011년	1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등	범부처적	정보화정책으로	사회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안건을	심의・조정

하였다.	

아울러	2010년	3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11년	1월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과	국방정보화기본계획,	2011년	5월	소셜플랫폼	기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된	국가정보화	관련	분야별	전략들이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2.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이명박정부	이전부터	국가정보화	정책은	정치・행정・경제・사회적	이슈와	환경변화에	대

응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특히	정보화를	통한	정부

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프로젝트가	정보화의	핵심	사업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	전반에	IT를	접목시켜	신경제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국가정보화는	기술적・산업적	측면의	접근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정보화의	역할

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가정보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정보화	추진성과

와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할	필요성과	함께,	정보화를	둘러싼	환경변화	및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정책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여야할	필요성들이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녹색성장’을	정보화를	통하여	지

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IT	융합	등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개방・공유・협업의	글로벌	정보화	트렌드에	대응하

여	개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

어	있었다.	

아울러	휴대폰,	반도체,	LCD	등	소수	품목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취

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및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지

원도	필요하였다.	정보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

능	해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정보화	환경변화	및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2008년	11월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의	정보화	성과와	문제점의	진단,	대내외적인	환경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민관	합동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논의되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아이디어	공

모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획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008년	11월	제37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제30회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일에	대통령	및	각계	대표가	참석한	‘국가

정보화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대내외에	발표되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새로운	정보화	비전으로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지

향하고	있다.	‘창의’란	IT를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하며,	‘신뢰’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정보

화의	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비전은	이러한	창의와	신뢰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정비전인	선진	일

류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과거와	차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네	가지	추진전략

을	설정하였는데,	활용	중심의	정보화	추진,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추진,	정보화	역기능에	대

한	적극적	대응,	민관	협업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과거의	

정보화	추진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촉진과	확산	중심의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한계와	문제점

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정보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국가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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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선진	일류국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정부주도의	정보화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정보화	순기능	중심

•축진	중심의	정책

•민관	협업의	커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활용	중심의	정책

신뢰의	정보사회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전략

목표

정보화
비전

국정
비전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등	5개	목표	분야를	설정하고,	2012년

까지	추진할	20대	어젠다,	72개	정보화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가	전반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창의적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의력	발현을	위한	토양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

로	유통되는	지식의	양을	극대화하여	나가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품질	융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

도화	및	SOC의	지능화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도로,	교통,	물류	등	전통적	SOC에	IT기술을	결합하여	에너지와	

시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래형	첨단	u-City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포괄적	신뢰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상에

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i-PIN2.0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

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식의약품	등에	대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었다.	또한	기후변화,	유해환경,	재난・재해,	국가안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넷째,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등을	통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중앙부처	전산자원	및	홈페

이지를	30%	이상	통합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2012년까지	50%	절감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정부,	은행,	대학	등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최소화	하

는	것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대한	복합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기술아키택쳐에	기반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나가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생산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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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과	IT	간의	융합을	촉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마련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T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분

리발주	등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스마트(Smart)’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는	IT	정책의	새로

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IT	강국	코리아에서	스마트	코리아로	재도약하기	위

하여	스마트	기술	등	최근	IT	패러다임과	기술을	반영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

을	수정・보완하게	되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	분야를	선도하고	견인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2010년	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계획과	연계하고자	

하였고,	정보화	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	정립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

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1년	12월	전략위	위원,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관

계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4월	제10회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수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기본	틀인	선진

일류	국가를	위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신	IT	패러다임	및	기술과	국가

사회	트렌드	등	대내외	정보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

다.	이러한	수정계획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도모하였고	차기	기본계획의	기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스마트	시대의	국가정보화	정책

1.	국가정보화	정책기조

기존	IT기반의	지식정보사회는	점차	스마트	IT	기술	중심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추세이다.	스마트	사회는	사람,	시스템,	프로세스	등	모든	것에	스마트	

IT	기술이	적용되어	어려운	사회	현안을	‘똑똑하게’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더	‘행복하여지

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

양식,	사회문화	전반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	사회는	지식・창의력이	생존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지식활용과	혁

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일

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스마트	사회로의	구조혁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추세에	맞춰	스마트전자정부,	스마트워크,	스마

트교육	및	빅데이터	대응전략	등	시의성	있는	국가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

을	증진시키는	한편	고령화	사회,	고용창출	문제	등	사회적	현안과제에	대하여	적실성	있는	대

응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이명박정부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방향을	활용・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

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인	‘스마트전자정부(Smart	Government)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는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는(catch	up)	수준이	아니라	선도

(leading)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기술	변화의	주기는	더욱	짧아

졌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정보

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	스마트전자정부	추진

기존의	PC	중심의	정보화	환경은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거의	대

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사용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

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스마트전자

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UN 전자정부 평가’

구분 2005 2008 2010 2012

전자정부	발전지수	 5위 6위 1위 1위

온라인	서비스 0.97	(4위) 0.82	(6위) 1.00	(1위) 1.00	(1위)

정보통신	인프라 0.67	(9위) 0.69	(10위) 0.64	(13위) 0.83	(7위)

인적자본	 0.97	(14위) 0.98	(10위) 0.99	(7위) 0.94	(6위)

온라인	참여지수	 0.87	(5위) 0.98	(2위) 1.00	(1위) 1.00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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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자정부	추진계획은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

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수립된	계획이다.	즉	진화된	IT기술과	정부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

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스마트전자정부	추진계획을	통하여	‘국민과	하나	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안전하고	따뜻

한	사회	구현,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

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어젠다와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의제인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2011년	8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총	

2011 개발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소관	부처

온나라 메모보고,	직원조회,	일정관리 행정안전부

스마트	재난관리 상황전파	메시지	조회,	작성 소방방재청

스마트	화재조사 화재	접수	관리,	화재	조사서	작성,	관리 소방방재청

모바일	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배면적조사 통계청

공직자	통합메일 메일	작성	및	송수신,	주소록	검색,	사용자	관리	등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	SNS 메모	작성	등록,	조회,	친구	등록,찾기,	외부SNS연계 행정안전부

업무포털 경조사,	언론보도	등	게시판,	회의실	예약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시도,	시군구	등	8개	기관

민원24

출입국사실증명	등	25종	민원서비스

스마트	팩스발급	서비스

증명서발급	등	생활민원일괄서비스

행정안전부

국가대표포털 국가대표포털	콘텐츠	검색,	추천,	구독 행정안전부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인터넷중독	정보제공,	인터넷중독	진단	및	결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정보공개	신청,	열람,	정보목록	통합검색 행정안전부

국방전자조달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조회 방위사업청

형사사법 사건	진행상황	조회,	경찰・검찰・법원	사건	조회 법무부

예비군정보안내 예비군	훈련	신청,	조회,	예비군	훈련정보	제공 국방부

e나라지표 각종	통계	통합	검색,	통계조회	및	문의 통계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암호화	등	보안솔루션		제공 국세청

23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대민서비스,	현장

행정서비스	등	917종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버스정보,	공공취업정보	등	스마트서비스를	위한	핵심	공공정보는	2011년까지	13종

이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	100종의	공공정보를	

2015년까지	순차로	개방하여	민간	신규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기관	간	실종아동	정보를	공유하여	실종	아동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시스템,	35만	대의	공공기관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

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였다.	

3.	스마트워크	활성화

이명박정부는	2010년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통하여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

공부문이	스마트워크를	선도하여	국가	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를	확산하도록	방향을	설

정하였고	스마트코리아를	구현할	핵심과제로	스마트워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스마트워

크는	IT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

무방식을	일컫는다.	

스마트워크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범	도입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스마트워크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확산을	함께	추진하였다.	

주거지	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I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추어	업무에	필요한	사무공

간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는	도심의	사무실과	동일한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몰입도	유지와	복무관리에	용이하고,	

독립된	업무공간	외에도	영상회의실・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구비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	도봉과	분당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서초・일산・부천・인천・수원・

잠실・구로센터,	중앙청사	등	8개를	구축하여	현재	총	1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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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정착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실장・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체

험근무를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과	안

정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스마트워크센터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스마트워크의	정착을	위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였다.	시범적으로	공공부

문에서의	스마트워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성과평가	및	복무제도	등	제도를	개선

하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	6월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성과평가	지침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스마트워크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원칙과	부서장	평가지표로	원격근무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실효

성을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농업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스마트워크	교과목을	개설하였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

발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순회교육	등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

책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스마트워크	포럼

을	2010년	12월	창립하였다.	창립	이후	민간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공사

례	등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정책간담회	및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스마트워

크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기술개발,	수요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국민	홍보방안	등

을	중점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셈이다.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모으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사회인식을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문화운동	전개	및	민간확산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마련하여	나가야	하며,	스

마트워크가	정부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추진여력이	부족한	소상공

인,	중소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나가

야만	할	것이다.

4.	스마트교육을	통한	지능형	맞춤학습

2011년	6월,	2015년까지	국가교육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25년까지는	세계	3

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교육은	21세기	정

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로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

육체제를	의미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전환,	온라인	수업활성화,	온라인을	통

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	구축,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교원의	스마

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15

년까지	본격	추진하도록	하였다.	

5.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수립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	및	분

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이다.	국가	미래전략	지원,	사회현안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	

및	민간분야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도	빅데이터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서뿐	아니라,	대

용량	정보가	급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환경문제	등에	사

전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수

립・발표하였다.	

①	201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2015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

②		학생들의	학업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업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정규	교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학생별	맞춤형	지도	추진

③	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학습진단・처방	체제를	구축

④	교육	목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이용	활성화	체제를	마련

⑤		스마트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

⑥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	구축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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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안은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이

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정부	정책	프로세스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에	부응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

에서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	프로세스	혁신과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

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정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지식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과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유통을	위하여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

련할	것,	그리고	대용량	분산시스템,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관리	등	빅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정책방향으로	담고	있었다.	

한편	2012년	11월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

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활성화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활

용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빅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정부	내	공동설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데이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범죄발생	장소・시간	예측,	자연재해	조

기	감지	등	6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다.

분야 활용과제

국가

인프라

•주민	참여형	교통사고	감소

•실시간	네트워크시스템	재난	대응

산업

지원

•자영업자	창업	실패	예장	지원

•수급	전망	기반	농수산물	생산	등

과학

기술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기후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	등

분야 활용과제

사회

안전

•범죄	장소・시간	예측

•자연재해	전조	감지	등

국민

복지

•일자리	현황	분석・예측

•복지	수요공급	매칭	서비스	등

국가

경제

•과세	데이터	분석으로	탈세방지

•데이터	분석기반	경제정책	수립

6대 분야 주요 빅데이터 과제

제3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1.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의	강화

우리국민의	인터넷	사용	연령이	만	3세부터	60세	이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는	더	이상	특정	연령과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용자층이	다양한	만큼	사용형태나	

연령별	이용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을	지원하고	연령별	계층	간	원활한	문화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및	체험	학습과정	도입을	통한	건전한	인

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이용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IT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였다.

인터넷	대중화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중독현상이	초중고생을	

비롯하여	일반인,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피

폐화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정부는	인터넷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독	예방센터를	통한	상담치료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였다.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인터넷	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최근	인터넷	사용이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추세에	따라	아동용	예방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	기반을	강화하였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

인터넷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하여주는	원동력이자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경제	활동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는	더욱	

높아져	항공・철도・전력・가스・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이	기본	인프

라로	정착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화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화가	진전되는	

반면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하여져	지능화된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	사기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이버공격이	개인과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형태로	확장되어	그	피해	및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1987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국가정보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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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보보호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제도가	강화되고	재정	투자가	높아지

는	등	정보보호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는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

련하였다.	

정보보호	제도・재정규모・인프라・R&D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정보보호	수준을	연차

별・단계별로	제고하기위한	전략이었다.	2012년을	목표로	하였었던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추

진	및	투자	확대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정보보호	수준이	2009년	

16위에서	2010년	14위,	2011년	12위로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정부

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이버공격	형태가	단순	해킹이나	개인정보	탈취에서	조직적인	사회교란	목적의	지

능적	공격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2009년	7월	7일부터	3차에	걸친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DDoS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9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부・기업・국민

의	정보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발생	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을	위

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국방영역에서는	사이버대응	전담부대를	새롭게	신설하

는	한편,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3・4	DDoS	공격이나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은	이전의	공격

보다	지능적・파괴적으로	진화하였고,	실질적인	사이버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사이버	보안문제가	국가경쟁력,	국가안보와	직결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8월	사이버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국가가	수호하여야	할	또	

16위

14위

12위

2009 2010 2011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한국 정보보호 수준 하나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이

버	도발	억지력	확보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전반의	사이버	안보	마인드의	확산을	

위하여	2012년	‘정보보호의	날’을	제정하여	정부통합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인터넷	

이용패턴도	모바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향후	3,000만	스마트폰	이

용자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모바일	인터넷	사회구축을	위한	선행적	준비로	2011년	2월	‘스마

트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부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스마트

모바일	사용	기반과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

을	설정하였다.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정보보호	산업의	영역도	온라인	중심의	정보보안에서	물리

보안・융합보안	분야로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과	EU가	전	세계	보안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글로벌	독과점	상황에서	토종기업에	대한	빠른	육성	없이는	해외진출

도	어렵고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정보보호	시장의	흐름	및	광역

화・다기능	통합화・융합화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적인	보안산업	강국으로	육성하

기	위한	산업발전	비전을	담고있는	지식정보보안산업	진흥	종합계획	2013을	2008년	12월에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이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식정보보안산업에	2013년까지	2,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

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사회	구현

고부가가치	산업이	인터넷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모바일	이용	확산과	더불어	개인	맞춤

형	서비스	등	정보화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다양화로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가되고	있

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남용	및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은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IT	세상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과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보화	발달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40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407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변화

2011.9.30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	동호회,	비영리	단체	등	사각지대	존재

공공행정

의료

금융/신용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신용

정보통신

교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별	개별법

분야별	개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	개인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	명의도용	등	2차적	피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인터넷	상의	개

인정보의	폭넓은	활용과	함께	유출	위험이	증가하였고,	해킹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규모	침해

가	빈번히	발생함에	있어	분야별	개별법	적용에	따른	상이한	처리기준	및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취약분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법	적용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개별법	간	상이한	처리	기준에	대한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고자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

의	존엄과	가치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온라인	중심의	보호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였고,	OECD	등	국제수준의	개

인정보	처리원칙	적용	및	국민의	피해구제,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이버	상	

기본권	보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하고	차별없는	인터넷	세상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한	등	개인정보	요구의	최소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그리고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착,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개

인정보가	안심되는	국민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수립하여	

범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과다수집	방지	및	명의도용	등	역기능	차단을	위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확대	등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투자여력	및	전

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신규제도	도입	시	법규	준수	이행력	제

고를	위한	상담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함으

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하여	사전	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

평가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같

은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기관이	법적	의

무사항	이행력	제고	및	기관의	보호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국민의	78%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3,000만	명을	넘어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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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간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목적의	해

킹,	스팸메일	발송,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사기	등은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전화사기	등의	국민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부터	24시간	연중무

휴	종합민원	전화인	20118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보장	제도도	한층	강화되었다.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할	경우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

지하는	해당	기업의	유출사실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5장

스마트 시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 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제1절			방송정책	향후	과제

이명박정부에서는	방송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으며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

공성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후에도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이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환경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에	따른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

의	도래이다.	둘째로는	방송통신	융합기술과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이며,	셋째로는	방송시장에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이다.	이명박정부의	방

송정책이	이	세	가지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밑바탕을	제공하였다면,	차기	정부에

서는	이러한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이를	밑바탕

으로	방송시장의	선순환적	발전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실천하

여야	한다.

먼저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	제정되고	유지되어	온	방송법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내용들로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은	제한된	채널용량과	방송사업별	특성



410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411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에	기반하여	규제의	강도와	내용을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방송의	

수평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IPTV법・방송법	등에서	분야별로	나뉘어	

규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	정부에서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적합한	규제원

칙과	공익성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융합형	신규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과	외연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방송의	개념	또한	향후	방송법	개정에서	반

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평적	규제를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방송시장은	국경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며	

국내	방송시장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국내	방송사업자들	간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방송콘텐츠가	기획,	제작,	유통될	수	있도록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여	나가는	것	역시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제2절			통신정책	향후	과제

미래	사회에서는	스마트화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화의	진전은	과거	

네트워크사업자	중심의	폐쇄적인	가치사슬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간	융합과	경

쟁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	향후	통신부문의	중요한	과제는	네트워크,	플랫

폼,	그리고	콘텐츠	등의	각	부문이	발전되는	것과	더불어	제	부문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으나	향후	유・무선	융합과	콘텐츠

의	대용량화에	따라	발생할	데이터트래픽의	증가에	대비하여	더욱	고도화된	유선	및	무선네

트워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기가인터넷	응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

하여	초	광대역	커버리지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Beyond	4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무선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급

증에	대비하여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발굴하고,	국제적인	추세	및	기술발전	동향	등을	고

려하여	추가	주파수의	공급,	이용	계획	및	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통신서비스부문의	정책은	통신부문의	영역확장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네트워크사업자가	통신시장	가치사슬의	중심이었으나,	스마트	환경	하에서는	글

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ICT	생태계의	경쟁상

황	변화를	면밀히	평가하여	기존	통신분야	경쟁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통신	생태계	전반의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ICT	산업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부문과	플랫폼부문의	연결고리인	망	중립성과	같은	새로운	논의가	더욱	많이	나타

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통신	분야의	이슈들은	부문	간	경쟁과	혁신유도라는	관점에서	조

망되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슈인	통신	요금	개선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과	ICT	산업	발전,	인프라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

이고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경쟁을	통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나가는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융합서비스부문은	가장	범위가	넓은	부문임과	동시에	향후	ICT부문의	성장을	이끌	것으

로	주목되는	핵심	부문이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융합서비스부문의	전반적인	기반

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정책	기조로	

방통융합을	더욱	발전시켜	왔으며,	IPTV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향

후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시장이	진화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러한	방통융합의	심화에	적극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	서비

스가	인터넷부문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문별

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제정책들의	완화도	차기정부에서	노력하여야	할	필수적인	사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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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정보화정책	향후	과제

기존	IT기반의	지식정보사회는	점차	스마트	IT	기술	중심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	사회는	사람,	시스템,	프로세스	등	모든	것에	스마트	IT	기술이	적

용되어	어려운	사회	현안을	‘똑똑하게’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더	‘행복하여지는’	사회를	지

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반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나

가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스마트전자정부	및	빅데이터	등	스마

트	시대를	대비한	정보화	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였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

을	실행하여	국가사회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만

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IT	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플랫폼	단위

로	재편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우리나라	IT	생태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육

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처별로	산재한	IT	정책기능을	유

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정부	전체적	관점

에서	IT	거버넌스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정부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를	촉

진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부	정책결정	및	대국민	서비스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공개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	그러나	현재	분산된	정부기관의	정보화	기능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에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정보화	역량을	재구성하여	

강한	추진력을	가진	통일된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관의	융합을	촉진하여	공

공분야에서도	민간의	새로운	기술	및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사회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이	변화하고,	다양하여지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정보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될	것이다.	스마트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과	관련	기술의	자주적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을	꾸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대응도	강조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대

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사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문화운동	등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참여하에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

순환의	정보보호	환경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	1]	녹색성장	분야

[부록	2]	과학기술	분야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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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녹색성장 분야

●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8～2012)’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

를	확대하여	왔음.

-		녹색기술	정부	R&D	투자목표는	2008년	1조	4,000억	원에서	2012년	2조	8,000억	원

까지	증가시키는	것이었음.

●		정부의	녹색기술	R&D	투자실적을	검토*한	결과,	2009년	2조	400억	원,	2010년	2조	

5,000억	원,	2011년	2조	9,000억	원으로	종합대책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2년

의	투자실적(잠정	집계)은	3조	5,50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20.3%씩	증가하였음.

●	또한	전체	정부	R&D	투자에서	녹색기술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시켜	왔음.

-			2009년	이후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20.3%로	전체	정부R&D	투자가	

2009년	12조	3,400억	원에서	2012년	15조	9,700억	원으로	연평균	9.0%	증가된	것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R&D	투자에서	녹색기술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2.6%에서	2012년	22.2%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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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액은	1993년	151억	달러에서	2011년	1,725억	달러로	연평균	

14.5%	증가함.

-		이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의	결과임.	

●		에너지(석유제품)	수출액은	1993년	18억	달러에서	2011년	518억	달러로	연평균	

20.5%	증가하여	에너지수입보다	빠른	증가를	기록함.

-		이명박정부	들어	에너지수입액은	연평균	5.1%	상승한	반면,	에너지	수출액은	연평균	

8.3%	증가.

-	에너지수입액	중	에너지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0.0%까지	상승.

-		최근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는	對일본	수출물량	증가와	일본의	수출여력	감소로	인한	

아시아	국가의	수입	증대에	의한	것임.	

-	또한,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도	수출	증가의	한	요인.

-	수출품목별로	볼	때,	2011년	석유제품	수출은	선박에	이어	2위(2010년	3위)를	기록.	

에너지수출입	변화

200

160

120

80

40

(십억	US	$) (%)

50

40

30

20

10

11.9

10.8

12.6
15.7

19.3

24.8

25.1

24.4

23.3
20.0

17.5

20.7
23.2

24.0

25.3

26.6

25.3 26.1

30.0

172.5

15.1
1.8

�	에너지	수입액			�	에너지	수출액			 	에너지	수출액/수입액	

0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0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		GNI	대비	총	ODA	비중	및	양자	ODA	대비	녹색	ODA	비중은	2007년부터	2010년까

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자	ODA	대비	녹색	ODA	비중의	경우	동	기간	동

안	상승률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GNI	대비	총	ODA	비중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9.9%	증가,	양자	ODA	

대비	녹색	ODA	비중은	동	기간	연평균	7.7%	증가함.

●		2008년	이전과	비교하여	양자	ODA	대비	녹색	ODA	비중의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2008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출범에	기인함.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2008.7월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우리나라	주도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지원	파트너십(2008~2012년,	2억	달러,	10개국	20개	프로젝트	추진)

●		그러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중장기	목표(양자	ODA	대비	녹색	ODA	비중	

2020년	30%)를	감안할	때	녹색	ODA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됨.

●		2009년도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19.0	ton	CO2	eq./10억원임.

-		1990년도의	10억	원	단위	실질	국내	총	생산당	배출량	803.2톤	CO2	eq./10억	원	보다	

약	22.9%	감소.

-	이명박정부의	GDP	대비	총	배출량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

ODA	확대에	따른	녹색ODA	비중	증가	추이

�	GNI	대비	총	ODA				 	양자	ODA	대비	녹색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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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부터	증가	추세인	GDP	대비	총	배출량은	1997년	849.4	CO2	eq./10억	원으로	

정점을	나타냄.

-	이후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

●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	들어와서도	GDP	대비	총	배출량은	615.6톤	CO
2
	eq./	

10억	원으로	동일.

-	이후	2009년도에	다소	증가한	619.0톤	CO2	eq./10억	원으로	나타남.

●		1990년	이후	총배출량	증가율	4.0%	대비	GDP	증가율은	5.4%로	나타남.

-	GDP	증가에	의한	총배출량	감소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1997년	이후	총배출량	증가율	1.8%	대비	GDP	증가율은	4.2%

-		이는	환경부담을	완화하면서	성장을	이루는	녹색성장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

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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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GDP	단위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000년	이후부터	소득의	증가	및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음

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	3%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	이후부터	연	3%	이상	감소함.

●		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경제적・탄소저감	효과와	연계하고	민간주도의	홍보・캠

페인	전개와	병행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줄

이기	종합대책’의	추진에	따라	군부대,	학교,	집단급식소	등	발생원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음식

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명박정부	들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경제・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요요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종량제	정착	

등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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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감을	반복하다	2004~2005년

에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한	후	2008~2010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08년에	전년	대비	약	1만	7,000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

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그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	발생량이	

약	1,446.8톤이	증가.

-		2009년부터	전년	대비	약	1,100톤이	감소한	것은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가	주

요원인으로	나타남.

-		2010년도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6kg으로서	2009년도	1.02kg대비	소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재활용율과	소각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매립율은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냈

으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가	2010년도

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리수거	활성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환경순환정책	추진

으로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높아	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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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평균	오염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5)	이후,	2005년	부터	다중이용시설

의	주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	평균	오염도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효과적	관리기

반	조성,	오염원관리	등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특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08~2012)’에	따라	2009년부터	4년간	

537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효과적

으로	개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명박정부	들어	다중이용시설군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관리자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기도	함.

●		이명박정부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	평균	오염도는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시설들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실내공기질	오염도는	쉽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

한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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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	및	연도별	‘좋은	물’	달성비율(BOD	기준)

●		전국	하천의	‘좋은	물’(BOD기준)	이상의	달성률은	2001년	69.4%에서	2011년	81.6%

로	증가하였고,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개선.

-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유지용수	증가	및	기초시설	확충,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배

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

-		가축분뇨,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차단,	TOC(총유기탄소)	도입을	통한	유기물질	관

리강화	필요.

연도별 ‘좋은 물’ 달성비율(BOD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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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2000년	천연가스자동차를	중심으로	2000~2002(3년)	

2,746대,	2003~2007(5년)	1만	2,639대,	2008~012(5년)	1만	9,401대로	지속	확대	하

였으며,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차종을	다양화하여	추진	중.

-		2008~2012년에	천연가스자동차를	본격	적으로	보급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에	천

연가스자동차	총	3만	2,286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이번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55㎍/

m3에서	현재는	47㎍/m3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		2011년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기자

동차	보급을	개시(500대)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

매	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취득세・교육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감면혜택을	도입하였음.	

-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출시	차종의	한정,	높은	판매

가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많으나	기존	자동차에	비하여	CO2	등	대기오염물질을	현

저히	적게	배출함에	따라	구매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속

적인	보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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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있다.	또

한	황사	등	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	영향이	커서	대기관리에	어려움이	큼.	

-		2000년대	초반	서울의	미세먼지는	70㎍/m3를	초과하여	파리,	런던,	도쿄	등	OECD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을	수립하였으

며,	전담기관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에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기반을	마련.	

●		기존의	배출농도	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여	2014년까지	배출량을	미세먼지	9천톤,	

이산화황	4만	3,000톤	수준으로	설정하고	세부대책을	추진.

-		2009년	이후	저항유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	4단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EURO	Ⅴ(2009),	EURO	Ⅵ(2012)	수준으로	강화하였고,	운행

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추진	

-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를	보급하고,	친환경도료	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보

급	등을	실시.	

●		이러한	대책	추진결과	이산화황의	농도는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도	2010부터		환경기준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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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후	환경산업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28.1%

로	나타남.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율이	28~40%로	이명박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환경산업	수출초기	기저값이	적은	데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수출액은	

연평균	2,890억	원으로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수출액이	5,700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음.

●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환경산업	수출전략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정책을	

집중추진하면서	환경산업	수출이	급성장하였는데,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	수출은	12.5%	증가하는	호조를	보임.

●		이는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을	설립,	환경기술	현지사업화,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발주처	초청	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정부지

원과	산업계의	노력으로	달성한	성과로	판단됨.

●		201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환경산업	해외진출근거를	마련

하고,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세

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지원과	민관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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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ECLARATION ON GREEN GROWTH
(Adopted at the Council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on 25 June 2009)

WE, THE MINISTERS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CONSIDERING that:

1.  Economic recovery and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re key challenges that all countries are facing today. A number of well 

targeted policy instruments can be used to encourage green investment in order 

to simultaneously contribute to economic recovery in the short-term, and help to 

buil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 green economy in 

the longterm, noting that public invest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a long-term 

framework for generating sustainable growth. Green growth will be relevant going 

beyond the current crisis, addressing urgent challenges including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enhancement of energy security, and 

the creation of new engines for economic growth. The crisis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to postpone crucial decisions for the future of our planet.

2.  In order for countries to advance the move towards sustainable low-

carbon econom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crucial in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clean technologies, for example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of green ICT for raising 

energy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market for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Co-operation will also be essential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with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o reach an ambitious, 

effective, efficient, comprehensive and fair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 at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15) in Copenhagen in December 2009.

3.  The OECD can, through policy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assist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respond to the growing policy demands to 

foster green growth and work with countries to develop further measures to build 

sustainable economies.

DECLARE that we:

4.  TRENGHTHEN our efforts to pursue green growth strategies as part of our 

response to the current crisis and beyond, acknowledging that “green” and “growth” 

can go hand-in-hand.

5.  ENCOURAGE green invest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respect, we are resolv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use efficient 

and effective climate policy mixes, including through market-based instruments, 

regulations and other policies, to change behaviour and foster appropriate private 

sector responses. We will consider expanding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areas where pricing carbon is unlikely to be enough to foster such 

private sector responses. Such areas may include smart, safe and sustainable low-

carbon infrastructure and R&D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building a 

sustainable low-carbon society. Approaches to recognise the value of biodiversity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appropriate instruments and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are resolved to share information on green investment 

flows and policies, and be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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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COURAGE domestic policy reform, with the aim of avoiding or removing 

environmentally harmful policies that might thwart green growth, such as subsidies: 

to fossil fuel consumption or production that in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at 

promote the unsustainable use of other scarce natural resources; or which contribute 

to negative environmental outcomes. We also work towards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ions and policies to ensure clear and long-term price signals encouraging 

efficient environmental outcomes. We call on other major economies to follow the 

OECD countries’ lead.

7.  ENSURE close co-ordination of green growth measures with labour market and 

human capital formation policies. We note that these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green jobs and the skills needed for them, and ask that work on implementing the 

Reassessed OECD Jobs Strategy pays due attention to this objective.

8.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spect:

8.1.  We recognise that special efforts need to be mad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co-operation on developing clean technology, including by reinforcing green 

ICT activities, fostering market mechanisms, and augmenting, streamlining and 

accelerating financing and other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support in their water management. 

We also recognise the need to ensure that each country pursues green growth 

policies, including to tackle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 trade and investment.

8.2.  We are resolved to make every effort to reach an ambitious, effective, efficient, 

comprehensive and fair international post-2012 climate agreement at COP15 

in Copenhagen in December 2009, by which all countries will tak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commitments or actions 

as well as adaptation actions, reflecting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8.3.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liberalisation of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fostering green growth. We are resolved to ensure that 

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are consistent with our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8.4.  We underline the special need to co-ordin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

operation activities in order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promote green growth, 

recognising the role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this regard.

INVITE the OECD to:

9.  DEVELOP, as a horizontal project, a Green Growth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recovery and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 call upon the OECD and its Committees to prioritise their work within their areas 

of expertise so as to support green growth policies. The Strategy will analyse green 

growth measures in OECD as well as in major non-member countries, and will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ECD Innovation Strategy, the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the OECD work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results of 

the Copenhagen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December 2009 and inputs from 

the IEA. An interim report on the progress should

be delivered to the 2010 MCM. 

INVITE Non-OECD Members,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10.  CLOSELY COOPERATE with the OECD in line with th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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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DECLARATION
(UNESCAP Resolution 66/1)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dopts the following declaration:

Incheon Declaration

1.  We, the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ave gathered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from 13 to 19 May 2010 for the six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2.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for hosting the present session in Songdo, Incheon, 

Republic of Korea, nineteen years after the hosting of the forty-seventh session in 

Seoul in 1991, which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cooperation.

3.  We note the importance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of 8 September 

2000 on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 of 16 September 2005 on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which 

calls for the timely and full realization of the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agreed 

at the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reaffirms the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onterrey, Mexico, 18-22 March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2.II.A.7), chap. I, resolution 1, annex.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3/303 of 9 July 2009 on the Outcome of the 

Conference on the World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

4. We welcome the convening of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fifth session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to be held in New York from 20 to 

22 September 2010, which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affirm commitments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ith only five years remaining before 

the 2015 deadline.

5.  We take note of the report entitled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n Era of Global Uncertainty: Asia-Pacific Regional Report 2009/10,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10.II.F.10.

 which was jointly launched in Manila on 17 February 2010 by the regional 

partnership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6.  We express concern that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has adversely affected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could 

leave an additional 21 million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subsisting on an 

income of less than $1.25 a day in the period 2009-2010.

7.  We welcome the efforts of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made good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le remaining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vulnerable to 

setbacks in achieving them.

8.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onger regional cooperation, which could make 

the region more resilient to future crises and bolster the capaci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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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bottom-up, comprehensive, 

multisectoral approach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at focuses 

on the protection and empowerment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10.  We welcome the timely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of Indonesia to host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the Review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in Jakarta on 3 and 4 August 2010, which will 

serve as the Asia-Pacific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fifth session in September 2010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11.  We look forward to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the Review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12.  We note that the rec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he highly volatile 

fuel prices, the food crisis and climate change have threatened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3.  We recognize that green growth 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which note was taken in Commission resolution 61/9 on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has provided policymakers in the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with a number of 

tools and policies for greening the economy and coping with the recent crises.

14.  We also recall Commission resolution 64/3 on promoting renewables or energy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15.  We are convinced that green growth is one of the elements that creates synergies 

i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harmonizing efforts to 

achiev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 7) with efforts to achieve other Goals, 

including poverty alleviation (Goal 1), by providing new opportunit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generate jobs.

16.  We commend the Executive Secretary for her efforts to foster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through the continuous 

assistance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ommission to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the countries with special needs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support of their application of green growth 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other regional initiative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and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conservation.

17.  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green growth to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9/28 on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implementing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and commitments in regar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at the high-

level segment of the substantive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2008, 

in which the Council invited the funds, programme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support initiatives directed towards implementing green initia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encompassing, inter alia, the preparation of strategies for 

achieving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18.  We strive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their respective target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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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e intend:

(a)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pursue green growth strategies as part of our response 

to the current crisis and beyond;

(b) To introduce, as appropriate, on a voluntary basis and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policies, legislation and incentives encouraging companies to pursue the greening of 

existing business practices and to foster green industries by promoting eco-efficient 

production activities, developing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marketing 

sustainable products and services;

(c) To strengthen bilateral and regional cooperation by building partnerships 

for capacity-building,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replication of best practices in 

promoting green growth.

20.  We urge that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be provided to countrie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particularly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present declaration, as appropriate, by United Nations agencies, reg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21.  We request the Executive Secretary:

(a) To continue to assist countr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Pacific isl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b) To facilitate the reinforcement of regional partnerships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 To contribute inputs to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the Review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d) To report the results of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to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fifth session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e) To coordinate with multilateral funding agencies with a view to enhancing 

financial and technology flows for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lean 

technologies in developing countries;

(f)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regarding nationa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 of green growth and, if 

requested, to further assist in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in this regard, and to 

report the results to the Commission at its sixty-eighth session.

Fifth plenary meeting

19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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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sing the launch of the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 on 12 May 

2011 as the first alliance of its kind;

Emphasising tha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Stressing the need to promote a paradigm shift towards low-carbon green growth 

both globally and nationally, and asserting a shared commitment to this end; and

Further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engaging in and supporting each other on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the Global 

Green Growth Summit (GGGS) and the Global Green Growth Forum (3GF);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ims of the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

In light of the ambitious national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for green growth, 

lessened dependence on fossil-fuel, more resource efficient and sustainable 

economies, promotion of green technologies and green growth on a global scale, the 

Parties shall institutionalise the Korean-Danish Green Growth Alli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een Growth Allianc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se areas 

across the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spheres.

Article 2 Forms of Cooperation

1.  The Parties agree to hold annual meetings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alternately in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se meetings 

shall take place with representation at the ministerial level from both Parties,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2.  The annual meetings shall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actors central to the 

promotion of the aims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3.  Cooperative arrangements between participating institutions, companies and 

other actors to the meetings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may be concluded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s to the extent that such arrangements correspond with the 

aims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4.  Political consult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shall be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annual meetings.

5.  Additional specific activities to be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3 Organisation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1.  The Green Growth Alliance shall provide the overarching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Denmark in matters in relation to the aims of this Agreement.

2.  The relevant ministry for each Par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shall be as follow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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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public and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Denmark. Both Ministries will carry out the secretariat function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may designate an executive agency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may involve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4 Financing

The Party hosting the annual meeting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shall bear the 

costs of conducting the annual meeting. The visiting Party shall bear the travel and 

accommodation costs related to its participation in the annual meeting,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Article 5 Dispute Settlement

Should any dispute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settl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Article 6 Entry into Force, Duration, Termination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be extended for successive fiv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no less than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any such five-year period.

3.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amendment of this Agreement. Any amend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Copenhagen, on this 9th day of October,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442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443부록

부록  | 녹색성장 부록

Joint Stat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 Growth Alli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May 12, 2011)

Stress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towards green, low-carbon economic growth,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Lars Løkke 

Rasmussen of the Kingdom of Denmark agree to establish the Green Growth 

Alliance, where both sides will join efforts in promoting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required for this paradigm shif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Denmark have ambitious national plans 

for the transition to greener and more energy efficient economies with a greater share 

of renewable and clean energy. While Denmark is a ‘first mover’ on these issues, 

effectively decoupling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since the oil crisis 

in the 1970s, Korea is a ‘fast mover’on green growth with comprehens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establish the country as one of the foremost green 

economies.

•	Korea proclaim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August 2008 to 

guide the national future growth path. The strategy aims to make Korea a low-

carbon society by shifting the current development paradigm from quantity-

oriented, fossil fuel dependent growth to a new paradigm of quality-oriented 

growth with an emphasis on the use of renewable and clean energy resources. In an 

effort to implement the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mitted to a fiscal 

investment of 2 percent of GDP per year.

•	Denmark’s ‘Energy Strategy 2050’ outlines Denmark’s path to becoming fully 

independent of fossil fuels by 2050. Under the strategy, Denmark will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o 33 percent of energy consumption, strengthen energy 

efficiency by reducing gross energy use by 6 percent in 2020 compared with 2006 

levels, and invest heavily in the R&D of energy sources in 2011.

 

Reconfirming their commitmen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Copenhagen Accord 

and the Cancun Accord, both sides agree to increase coordination to promote 

progress in the global efforts to curb climate change and to advance the multilater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rough the UNFCCC process.

The leaders agree to consult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issues in the context of 

G20, MEF, ASEM and RIO+20. In particular, both sides agree that the upcoming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io+20, should promote the ‘Access to 

Energy for All’ agenda. Sufficient access to modern energy for the 1.5billion people 

currently living without electricity across the world is pivotal for inclusive and broad-

based economic development.

The leaders welcomed that the Danish Government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H.E. President Lee Myung-bak. GGGI aims to support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create and implement national and local-level strategies, 

polici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green growth that integrates objectives 

for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development. With an aim to provide 

political momentum and mobilize international support for green growth, the first 

Global Green Growth Summit will be held in Seoul on 20 -21 June this year with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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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greement with GGGI, the Danish Government contributes to GGGI’s 

activities for the next three years with an amount of $5 million USD per year. H.E. 

President Lee Myung-bak officially launched GGGI’s Regional Office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 / Risoe during his visit to Denmark.

The two leaders welcome Korea’s decision to join the Danish global public-private 

initiative, the "Global Green Growth Forum" (3GF) as the first governmental partner. 

3GF aims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globally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eventing unsustainable resource use  through promoting innovative 

green technologies and an action-oriented public-private partnership. On 11-

12 October 2011, the 3GF will convene 200 leading decision-makers facing these 

transition challenges for the first of its annually recurring high-level deliberations in 

Denmark.

Along wit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of Republic of Korea, Minis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Affairs, Minister 

of Climate and Energy, and Minister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f the 

Kingdom of Denmark, more than 70 top-executives from leading green companies, 

presidents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senior officials of Korea and Denmark joined 

the two leaders at the meeting launching the Green Growth Alliance an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on future commercial cooperation and R&D partnerships for 

green growth. The two leaders agree to hold the second meeting regarding the Green 

Growth Alliance on the occasion of Expo 2012, which will be held in Korea in May 

2012.

The two countries have broadened cooperation during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Denmark as follows 

•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 of the Kingdom of Denmark signed an MOU regarding the 

promotion of low-carbon, green growth.

•	GGGI and the Foreign Ministry of the Kingdom of Denmark signed an MOU 

regarding 3GF

•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Danish Energy Agency 

signed a ‘Joint Statement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timulating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 agreed to jointly establish a Korean-

Danish/Danish-Korean Green Technology Research Centre

•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f the Kingdom of Denmark 

agreed to work together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of signing a Korean-Danish 

MOU on research and innovation with a view also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in green technology – a key driver of green growth

•	Copenhagen Municipality, H2 Logic and Hyundai Motors signed a joint MOU to 

foster collaboration on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market deployment of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enmar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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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n the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JANUARY 11, 2012)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dated January 11, 

2012, is between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 or “WB”). GGGI, OECD, UNEP, and WB are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ly as an 

“Organization”.

1.  Background and Common Objectives

(a) Given their respective programs of work in support of Green Growth, the GGGI, 

the OECD, the UNEP and the WB have entered into this Memorandum to lay out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that will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to further their shared goals and objectives towards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GGKP).

(b) The nature, mission, strategy, and organization and oversight of the GGKP,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conditions, are described in more details in the Annex to this 

Memorandum, of which it forms an integral part. 

2. Areas of Collaboration

To foster overall coordination of substantive GGKP activities, the Organizations 

intend to agree periodically on action plans for activities. These action plans can be 

reviewed and amended as necessary according to substantive developments and 

resources availability.

The Organizations will endeavour to provide support to the following substantive 

GGKP activities:

(a) Coordination,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on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including convening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to take stock of existing knowledge and seeking to deepen research agendas by 

identifying key knowledge gaps.

(b) Financial and logistical (in-kind) support for the organization of annual thematic 

conferences or workshops agreed as part of the action plans;

(c)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dedicated online platform to support a virtual 

community for the cooperation on and alignment of knowledge-generating efforts on 

Green Growth, which platform should include tools for collaboration, sharing ideas, 

discussion, and peer-to-peer networking; and

(d) Other activities as may be mutually agreed by the Organizations.

3. Organization of the Cooperation

(a) Any activities implemented under this Memorandum are subject to their inclusion 

in the respective programs of work and budgets of GGGI, OECD, UNEP and WB and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The activities coming under this Memorandum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s’ respective rul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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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ject to Paragraph 3 (a), each Organization will devote the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to the activities of the GGKP. In order to ensure 

maximum coordination, they will consult regularly on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on the optimal repartition of work between the Organizations. Each 

Organization will be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staff or other 

human resources it has assigned to work on the GGKP.

(c) The online platform for research efforts on Green Growth, as described at 

Paragraph 2 (c) above,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a Platform Support Team to 

the standards of each Organization by a webmaster mutually agreed upon by all 

Organizations.

4. Focal Points of the Organizations

Communications in relation to this Memorandum will be made by email, fax or letter 

to the Focal Points of the Organizations as follows:

For GGGI:  Mattia Romani Risoe DTU, Building 110

  Frederiksborgvej 399 Riso 4000 Roskilde

  Denmark

  mattia.romani@gggi.org

For OECD:  Nathalie Girouard 2, rue Andre 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nathalie.girouard@oecd.org

For UNEP:  Sylvie Lemmet 15 rue de Milan

  75441 Paris Cedex 09

  France

  sylvie.lemmet@unep.org

For WB:  Marianne Fay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nited States

  mfay@worldbank.org

As needed, the Organizations wi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any update in the 

names of their Focal Point.

5. Interpretation and Limits to Participation

(a) The Organizations acknowledge that this Memorandum does not constitute 

a legally binding commitment by any Organization to undertake any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and/or provide support to any project or activity.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ould be construed as creating a joint venture, an agency relationship, 

or a legal partnership between the Organizations. This Memorandum is not intended 

to commit either Organization to the potential or actual commitment of funds.

(b) This Memorandum does not establish any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s. No Organization is restricted in any way from engaging a third party 

or parties to pursue independently of the other Organizations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described in this Memorandum.

(c) Any other entity seeking to participate in this Memorandum must not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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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writing of its wish, providing the reasons thereof and its intended 

contributions to GGKP. Should all the Organizations agree, following consultation, 

in writing to the requesting Organization’s participation to the Memorandum, 

the Organizations will effectuate such participation by exchanging letters with the 

requesting entity.

6. Intellectual Property

(a) This Memorandum does not transf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the Organiz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belonging to or created by each of the 

Organizations. Each Organization will retain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ll pre-

existing materials and those developed and produced by the relevant Organization 

(including by its, its staff, consultants, and vendors) individually, and independent of 

this Memorandum.

(b) Subject to paragraph (c) below, with regard to any publication or other work 

created jointly by Organizations under this Memorandum (the “Work”):

(i) The Work shall be the joint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having 

created it, except for UNEP.

(ii) Each Organization recognizes the rights of the other Organization(s) to use and 

reproduce it separately, subject to an appropriate acknowledgement of the other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the Work.

(c) In those cases where the Work has been created jointly with UNEP, the intellectual 

property will vest in the creating Organization(s) other than UNEP, jointly so if 

relevant, and UNEP shall enjoy a non-exclusive, perpetual,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publish, distribute, and translate the Work.

(d) If Organizations have supported Work produced under this Memorandum 

through financial or logistical assistance, such support will be duly acknowledged in 

the Work.

7. Names,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and rules, each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approve the use of their names,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on the GGKP online platform, materials produced in connection with workshops, 

conferences, or seminars, and any other materials supporting the dissemination of 

the work of GGKP.

(b) The Organizations acknowledge that their respective names,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and any variation thereof, are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ies of their 

owner. Any and all uses by one Organization of the other Organization(s)’ name is to 

inure solely to the benefit of the other Organization(s). No Organization may acquire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the other Organization(s)’ name,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or any variation thereof, under this Memorandum.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a), Organization(s)’ name,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will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c) In no event will authorization of the names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of 

UNEP, WB, or GGGI be granted for commercial purposes.

8. Disclosure and Publicity

(a) The Organizations may acknowledge and disclose to the public this Memorandum 

an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collaborative activities contemplat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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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and all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this Memorandum will be subject 

to the relevant Organization’s prior approval and wi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s’ respective disclosure policies. The Organizations will obtain each 

other’s prior written consent before publicly disclosing information that (1) has been 

provided as a result of this Memorandum; and (2) has been explicitly indicated in 

writing and marked as confidential or not be disclosed.

(b) At public events, media conferences or meetings of any kind,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s may speak about the collaboration related to this Memorandum, 

but strictly not on behalf of the other Organization without prior authorization.

9. Conflict of Interest

The Organizations’ collaboration on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is not 

intended to confer a special advantage or preference to any Organization or 

its members in competing with any other entity as regards the procurement of 

goods, works or services by the other Organizations or third parties, where such 

procurement results from or has a direct relationship to such activities.

10.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a difference of opinion or interpre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Memorandum or an action plan commenced 

pursuant thereto, the Organizations will work towards an amicable resolution in good 

faith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respective Organizations.

11. Effectiveness, Modification, Discontinuation

(a) This Memorandum will become effective upon signature by all Organizations and 

will be effective for a period of 2 years and is renewable.

(b) This Memorandum may be modified or discontinu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determination of the Organizations. Further, any Organization may 

discontinue this Memorandum, at its sole discretion, and should endeavor to provide 

ninety (90) days’ prior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Organizations.

(c) There will be no legal instruments executed pursuant to this Memorandum.

(d) Should any Organization withdraw from this Memorandum, this Organization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 orderly completion of any ongoing collaborative 

activities.

(e) Upon withdrawal from this Memorandum by one or more Organizations or 

after discontinuance of this Memorandum, the following sections will nevertheless 

continue to apply:

(i) Section 6 with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under this Memorandum 

prior to the date of withdrawal or discontinuance;

(ii) Section 7 with regard to the use of names, acronyms, emblems and/or logos in 

connection with material produced under this Memorandum prior to the date of 

withdrawal or discontinuance;

(iii) Section 8 with respec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provided as a result of this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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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ection 13 with respect to the absence of waiver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under this Memorandum.

12. Liability

Each Organization will be solely responsible for its activities in pursuance of this 

Memorandum and for its personnel and contractors, including for their acts and 

omissions.

13. Privileges and Immunities

Nothing in or relating to this MOU will be deemed a waiver, express or implied, of 

any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OECD or of the 

WB, including their subsidiary organs, or of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FOR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Richard Samans / Executive Director / January 11, 2012

FO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Sylvie Lemmet

Director, Division of Technology, Industry, and Economics

January 11, 2012

FOR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mon Upton

Director, Environment Directorate

January 11, 2012

FOR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Marianne Fay

Chief Economist,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January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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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May 25, 2012)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cknowledging that the integ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essential for the future of humankind; 

Recognizing the need to develop and diffuse a new model of economic 

growth—green growth—that simultaneously targets economic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ltimately supporting the global paradigm shift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the poorest communities within those countries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rough effective green growth strategies and plans that deliver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Striving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alogue, collective learn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United Nations proc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ttainment of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ch as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hunger,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Pursuing a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mote green growth; 

Understanding tha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growth require 

continuity and a long term perspective; 

Noting that a new kind of interdisciplinary and multi-stakehol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and implement low-

carb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Desiring to establish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 ESTABLISHMENT 

1.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is hereb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GGI”). 

2. The headquarters of the GGGI shall be locat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 OBJECTIVES 

The GGGI shall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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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porting and diffusing a new paradigm of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which is a balanced advance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 targeting key aspect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resilience,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and thos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securing 

access to affordable, clean energy, clean water and land; and 

c. creating and improving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s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ontributing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GGGI that has provided a multi-

year financial contribution ofcore funding of no less than15million USD over three 

years or 10 million USD over the first two years. The level and nature of contribution 

required to qualify as a contributing member shall be kept under review by the 

Assembly, and may be adjust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GGGI over time; 

b. participating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GGGI that is not a contributing 

member under paragraph a; 

c. members present and voting means members present and casting an affirmative 

or a negative vote.A quorum for any decision of the Assembly or Council shall be a 

simple majority ofthe members of the respective organ. For the avoidance of doubt,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under Article 5.3 shall be 

counted for the purposes of quorum at the first session of the Assembly; and 

d. the Organization means the body known as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established as a non-profit foundation on 16 June 2010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ACTIVITIES 

In order to accomplish its objectives, the GGGI shall engage in the following types of 

activities: 

a. supporting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with capacity building to design 

and implement green growth plans at the national, provincial, or local level to 

facilitate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b. pursuing research to advance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een growth, drawing 

particularly from the experience of governments and industries; 

c. facilita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resource-efficient investment, innovati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diffusion of best practices; 

d. disseminating evidence-based knowledg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 performing any other activities relevant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Article 5. MEMBERSHIP 

1. A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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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greement. 

 shall become a Member of the GGGI by becoming Party to this Agreement. The 

membership of the GGGI is open to any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subscribes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under 

Article 2. 

2. No Member shall be liable, by reason of its status or participation in the GGGI, for 

acts, omissions or obligations of the GGGI. 

3.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have not submit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to the Director-General by thetime 

of entry-into-force of the Agreement shall, at the first session of the Assembly, have 

the same capacities as Members, including the right to vote and the ability to be 

elected to, and serve on, the Council.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subsequent sessions of the Assembly. 

4. An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Agreement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such organizations, where one or more of 

its member states is a Party to the Agreement, the organizations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 separate arrangement on the modalities of 

the exercise of membership shall be negotiated prior to membership f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subsequently approved by the Assembly. 

5.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e Agreement.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who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Article 6. ORGANS

1. The GGGI shall have an Assembly, a Council, an Advisory Committee and a 

Secretariat as its principal organs. 

2. Branch offices or other subsidiary organs of the GGGI may be established if the 

Assembly so decides as required to support its activities. 

Article 7. THE ASSEMBLY 

1. The Assembly is the supreme organ of the GGGI and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2. The Assembly shall meet once every two yearsin ordinary sessions, or as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shall be convened 

upon the initiative of one-third of its Members. Sessions of the Assembly shall take 

place at the headquarters of the GGGI, unless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3. The Assembly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by consensus at its first session.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Agreement prevails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rules of procedure.

4. The Assembly may grant Observer status to non-state entities such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private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based on criteria agreed by the Assembly. 

Representatives with Observer status may engage in discussions in the Assembly but 

shall not have voting rights in Assembly deliberations. 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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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ipation of Observers in the Assembly may be made in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3.

5. The functions of the Assembly shall include: 

a. electing Members to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an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otation; 

b. appointing the Director-General who shall be nominated by the Council; 

c. considering and adopting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d. advising o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GGGI’s work; 

e. reviewing progress in meeting the GGGI’s objectives; 

f. receiving reports from the Secretariat on strategic, operational and financial 

matters; and 

g. providing guidance on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linkages with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6. Each Member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7. Members that are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in matter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and 5.5,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The modalities of the exercise of membership rights shall be included in 

the separate arrangement set out in Article 5.4 to be negotiated prior to membership 

f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8.The Assembly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decisions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ontherequest 

by the President,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adopted by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addition, the adoption of decision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contributing 

memberspresent and voting,as well as a majority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For the avoidance of doubt, decisions may be taken by written procedure 

between meetings of the Assembly.

9. The Assembly shall elect one President and two Vice-Presidents with terms of two 

years. 

10. The President, with the support of the Vice-Presidents, shall preside over the 

Assembly and shall carry out the duties which are entrusted to her or him. 

11. The P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to the Assembly while it is in session. 

Article 8. THE COUNCIL 

1. The Council shall act as the executive organ of the GGGI and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embly, be responsible for directing the activities of the GGGI.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seventeen members, as follows: 

a. five contributing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b. five participating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c. five experts or non-state actors who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appointed by the Council; 

d. the host country, which shall have a permanent seat on the Council; and 

e. the Director-General without a voting right. 

3. The members of the Council specified in paragraph 2 a, b and c shall serve for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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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wo year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4. The Assembly shall ensure that around half of the initial Council members 

elected under paragraph 2 a, b and c are elected for an initial term of one year, for the 

purposes of continuity of Council membership. 

5.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embly, shall be to: 

a. nominate a Director-General for appointment by the Assembly; 

b. approve the GGGI's strategy, and review the resul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c. approve the annual work program and budget; 

d. approv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e. approve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o the Advisory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 

f. approve the criteria for country program selection, which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GGGI and based, inter alia, on objective criteria; 

g. approve the Council Sub-Committees’ membership and 

h. perform any other functions delegated by the Assembly or conferr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6.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except for the Director-

General. 

7. The Council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decisions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 on the request by the 

Chair, 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addition, the 

adoption of decision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contribu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as well as a majority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For the 

avoidance of doubt, decisions may be taken by written procedure between meetings 

of the Council. 

8. The Council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by consensus at its first session. 

9. The Council shall elect one Chair and two Vice-Chairs with terms of two years. 

10. The Chair, with the support of the Vice-Chairs, shall preside over the Council and 

shall carry out the duties which are entrusted to her or him.

11. The Chair shall be responsible to the Council while it is in session. 

12.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and operation, the Council may establish sub-

committees including, as appropriate, a Facilitative Sub-Committee, a Human 

Resources Sub-Committee, a Program Sub-Committee and an Audit & Finance Sub-

Committee. The Audit & Finance Sub-Committee shall be chaired by a contributing 

member. 

Article 9. THE ADVISORY COMMITTEE

1. The Advisory Committee, as a consultative and advisory organ of the GGGI, shall 

have a key role in: 

a. serving as a forum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on green growth; and 

b. advising the Council on the strategy and activities of the GGGI, including with 

regard to any synergies and linkages between the GGGI and other actors that may be 

pursued through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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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leading, relevant experts and 

non-state actors.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presented to the Director-General in writing,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e. 

3.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meet in regular session which shall be held once a 

year unless it decides otherwise. 

4.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and may elect a Chair 

and a Vice Chair. 

Article 10. THE SECRETARIAT AND DIRECTOR-GENERAL

1. The Secretariat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ncil and Assembly, be the chief 

operational organ of the GGGI, and be headed by a Director-General.

2.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nominated by the Council and appointed by the 

Assembly. The Director-General may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Council and the 

Assembly, but shall not vote at such meetings. 

3.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appointed for an initial term of four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term. 

4. In addition to any functions conferred on the Director-General elsewhere in this 

Agreement or by the Council or Assembly from time to time, the Director-General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ncil and Assembly: 

a. provide strategic leadership for the GGGI; 

b. prepare all necessary operational and financial documents; 

c. report on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GGGI’s activities and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ouncil any matter which he or she considers might impact on the 

fulfillment of the GGGI’s objectives; 

d. carry out the directions of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and 

e. represent the GGGI externally and develop strong relations with Members and 

other stakeholders. 

5. The Secretariat shall be responsible to the Director-General and shall, inter alia, 

support the Director-General in carrying out the functions listed in paragraph 4 and 

the core activities of the GGGI. 

6.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shall neither seek n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state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GGGI.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reflect adversely on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7. The Director-General shall appoint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staff regulations approved by the Council. Efficiency, competence, merit and integrity 

shall be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in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the staff,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Article 1. WORKING LANGUAGE 

The working language of the GGGI shall be English. 

Article 12. FINANCE

1. The GGGI shall obtain its financial resourc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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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luntary contributions provided by Members; 

b. voluntary contributions provided by non-governmental sources; 

c. the sale of publications and other revenue; 

d. interest income from trusts; and 

e. any other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to be adopt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2. Members are encouraged to support the GGGI and ensure its financial stability 

through voluntary annual contribution of core funding, active engagement in its 

activities or other appropriate means. 

3. To promote financial transparency, a financial audit of the operations of the GGGI 

shall be conducted on an annual basis by an independent external auditor appointed 

by the Council and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4.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ember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lose of each financial year, bu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at date, and shall be considered for approval by the Council at its next session, as 

appropriate. 

Article 13. DISCLOSURE 

The organs of the GGGI shall develop a comprehensive disclosure policy which 

ensures transparency in the work of the GGGI, including: 

a. the discussions, decisions and documents received, reviewed and adopted by the 

Assembly; 

b. the criteria on which non-state entities are granted Observer status; 

c. the discussions, decisions and related documents in the Council; 

d. the criteria on which experts and non-state actors in the Council are selected; 

e. the criteria and methodology for country program selection; 

f. the criteria on which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are approved; and 

g. the GGGI’s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14. LEGAL PERSONALITY AND CAPACITY

The GGGI shall possess legal personality and have the capacity: 

a. to contract; 

b. to acquire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and 

c. to institute and defend itself in legal proceedings. 

Article 15. PRIVILEGES AND IMMUNITIES 

The GGGI may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it is headquartered, and may seek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other Members,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GGGI in the 

territory of member states, in due consideration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customarily accorded to a similar typ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agreement that may be 

concluded among the Members or between the GGGI and the individual Member. 

Article 16. COOPERATIVE PARTNERSHIPS 

1. The GGGI may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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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view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GGGI. 

2. The GGGI may also invite organizations with which it shares similar objectives 

in green growth, to enter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for mutual cooperation on a 

medium or long-term basis. 

Article 17. TRANSITIONAL PROVISIONS 

1. Until such time as the Secretariat of the GGGI has been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shall serve and perform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shall serve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GGGI until 

the Assembly appoints the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 b.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rights, obligations, undertakings, 

existing branch/regional offices On the issue of devolvement of the GGGI’s regional 

offices,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Denmark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will be necessary.

 and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bove shall devolve to the GGGI in accordance 

with any necessary processes of that body. 

3. The rules, regulations, resolu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of the Organization 

shall apply to the GGGI until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the Council or the 

Director-General as appropriate, an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with any rules, regulations, resolu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adop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4. Until a sufficient number of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become 

Party to this Agreement, each number specified in the respective subparagraphs a 

through c of Article 8.2 as a requirement for the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may 

be applied flexibly as decided by the Assembly. 

Article 18. DEPOSITARY 

The Director-General of the Secretariat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rticle 19.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Rio de Janeiroin Brazilas of 20 June 

2012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for twelve months.

Article 20.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PPROVAL

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1. ACCESS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not signed the Agreement. 

2.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2.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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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after the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respective instrument. 

Article 23.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shall be made to the Agreement. 

Article 24.  AMENDMENTS

1. Any Party to this Agreement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by 

submitting such a proposal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Secretariat. The Director-

General shall communicate a proposed amendment to all the Members of the GGGI 

at least ninety days prior to its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2.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having 

accepted it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ptance by 

at least three-quarter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such an amendment, after adoption by the Assembly. In addition, instruments of 

acceptance shall be required from three-quarters of contributingmembers, as well as 

three-quarters of participating members, for entry-into-force. 

Article 25. WITHDRAWALS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Secretaria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26. INTERPRETATION 

Any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ising between 

any Member and the GGGI or between any Members of the GGGI shall be submitted 

to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for decision by the Assembly. The Assembly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a decision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 such 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three-quarters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In addition, the adoption 

of such decisions shall require three-quarters of contribu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as well as three-quarters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dopted in 1969. 

Article 27. CONSULTATIONS

1. Any Members of the GGGI may request in writing consultations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GGGI or with other Members concerning any matter on the 

implementation, application or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Parties to those consultation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3. The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other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and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Member to raise a matter 

in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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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may only be terminated through a decision by consensus in the 

Assembly of all Members. 

2. Any decision take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welve months 

have expired,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project 

or program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as otherwise agreed by the Assembly 

consensus. 

4. Upon termination, the Assembly may agree, by consensus, to devolve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GGGI to one or more international bodies that hav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objectives of the GGGI as contained in Article 2.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GGGI may otherwise be redistributed to the Members according to 

any procedure agreed by the Assembl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representativ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Rio de Janeiro, this twentieth day of June, two thousand and twelve, in the 

English language. 

의	안
번	호

1916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유치지지 결의안

주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하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적	대사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경우	빠른	경제	발전과	산림녹화사업	등

의	녹색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선진국	간	원활한	기후변화	협력은	

물론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녹색기후기금의	목적	구현을	통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활동을	통하여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

민국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가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기조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

진한	그	간의	경험과	성숙한	국민의식,	개방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등	녹색기후기금	사무

국을	유치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사무국의	유치를	위하여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

발의연월일	 2012.	9.	21

발			의			자	 홍영표・윤상현・문병호・박남춘・박상은・신학용・안덕수・윤관석・이학재・최원식・홍일표

	 황우여・박기춘・김기현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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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으므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경우	성공적으로	출범	운영될	것

임을	확신한다.

2.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경우,	개도국-선진국	간	원활한	기후변

화	협력은	물론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녹색기후기금의	목적	구현을	통하여	인류	공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	유치를	국가적	주요과제로	인식

하여	적극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	동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합심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경우	역사상	가장	성공

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인격과	법인능력,	특권과	면책권이	가능하도록	행정부가	법적	틀을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	및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나갈	것임을	녹색기후기금	

이사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녹색기

후기금	이사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제안이유

2010년	11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합의하였고,	2011년	

12월	환경부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과	비교되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대한민국	유치는	최근	국가브랜드	향상

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였던	점을	타개하는	동시에	국

격	제고의	획기적인	계기마련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의	도약

이	예상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지금까지	유치한	어떠한	국제기구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

비아	등	6개국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과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규모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5배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유치전에서	독일은	4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제안서에	없던	연

간	650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제시함으로써	3차	투표까지	앞서고	있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생

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를	유치하여	간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단순히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그동안	녹색성장	주

도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	최빈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성장경험	등을	내세운	감성적인	

유치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오는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기후기금이사회에서	사무국	유

치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	유치	및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지함을	약속하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대한민

국	인천유치지지	결의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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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과학기술지표

(1)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

구분
한국

(2011)

미국

(2009)

일본

(2010)

독일

(2010)

프랑스

(2010)

영국

(2010)

중국

(2010)

과학
기술
투자

총	연구개발투자

(억	달러)

450.2

(6위)

4,015.8

(1위)

1,788.2

(2위)

925.5

(4위)

577.9

(5위)

398.6

(7위)

1,043.2

(3위)

	-	배율(배)	 1.0 8.9 4.0 2.1 1.3 0.9 2.3

	-	GDP	대비	비중

				(%)

4.03

(2위)

2.90

(9위)

3.26

(5위)

2.82

(10위)

2.25

(13위)

1.76

(21위)

1.77

(19위)

	-		정부・공공:	

				민간・외국	비중(%)
26:74 38:62 24:76

30:70

(2009)
42:58 38:62 24:73

정부연구개발예산

(억	달러)	(2011)

118

(7위)

1,484

(1위,	2010)

457

(2위)

326

(3위)

234

(4위)

143

(5위,	2010)

	-	GDP	대비	비중(%)

				(2011)
1.05

1.03	

(2010)	
0.78	 0.91 0.84

0.63

(2010)		

과학
기술
인력

연구원	수(천	명,	FTE)
289

(6위)

1,413

(1위,	2007)

656

(3위)

327

(5위)

234

(8위,	2009)

235

(7위)

1,211

(2위)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명,	FTE)

11.5

(5위)

9.1

(11위,	2007)

10.0

(8위)

7.8

(17위)

8.3

(13위,	2009)

7.5

(19위)

1.5

(37위)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수준	상위	국가:	이스라엘	4.40%(2010)

※	중국의	정부・공공:	민간・외국	비율의	합계는	100.0%가	되지	않음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	49조	8,904억	원(2011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16조	244억	원(2012년)

부록 2

과학기술 분야

	(2)	과학기술성과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논문

(2011)
SCI	논문	수

44,718

(11위)	

354,486

(1위)		

76,099

(5위)	

93,541

(4위)	

66,283

(6위)	

97,834

(3위)	

157,545

(2위)	

특허

삼극특허	건수

(2010)

2,182

(5위)

13,837

(2위)	

15,067

(1위)		

5,685

(3위)		

2,447

(4위)		

1,598

(6위)	

875

(8위)		

PCT	특허	출원	건수

(2011)

10,447

(5위)

49,051

(1위)	

38,874

(2위)	

18,852

(3위)	

7,438

(6위)	

4,848

(7위)	

16,402

(4위)	

기술무역

(2010)

기술수출액

(A,	억	달러)

40.3

(2011)
964.0 277.6 553.8

51.9

(2003)
436.8

기술도입액

(B,	억	달러)

99.0

(2011)
660.3 60.4 458.4

32.3

(2003)
240.8

기술무역수지비

(A/B)

0.41

(2011)
1.46 4.6 1.21

1.6

(2003)
1.81

하이테크	무역

(2010)

하이테크무역수지액

(억	달러)
668.6	 -1092.1	 180.2		 132.7		 50.5	 -215.6		 1070.2		

IMD	평가

(2012))

국가경쟁력	순위 22 2 27 9 29 18 23

	-	과학경쟁력	순위 5 1 2 3 12 10 8

	-	기술경쟁력	순위 14 2 24 13 18 15 26

	※	자료:	KISTEP,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2.	연구개발투자

(1)	총	연구개발비	추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 추이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억	원) (%)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	총	연구개발비			 	GDP대비	연구개발비

3.21

2007

313,014

3.36

2008

344,981

3.56

2009

379,285

3.74

2010

438,548

4.03

2011

4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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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33,684	 31,304	 29,703	 37,935	 45,016	

GDP	대비	비중(%) 3.21	 3.36	 3.56	 3.74	 4.03	

미국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377,594	 403,668	 401,576	

GDP	대비	비중(%) 2.70	 2.84	 2.90	

일본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150,791	 168,125	 169,047	 178,816	

GDP	대비	비중(%) 3.46	 3.47	 3.36	 3.26	

독일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84,148	 97,457	 93,097	 92,554	

GDP	대비	비중(%) 2.53	 2.69	 2.82	 2.82	

프랑스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53,793	 60,155	 59,298	 57,789	

GDP	대비	비중(%) 2.08	 2.12	 2.26	 2.25	

영국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50,016	 47,138	 40,291	 39,858	

GDP	대비	비중(%) 1.78	 1.79	 1.86	 1.76	

중국
총	연구개발비(백만달러) 48,771	 66,430	 84,933	 104,318	

GDP	대비	비중(%) 1.40	 1.47	 1.70	 1.77	

※		달러기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환율의	영향을	받음:	2007년	929원,	2008년	1,102원,	2009년	1,277원,	2010년	1,156원,	

2011년	1,108원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2)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기업체 238,649	 76.2	 260,001	 75.4	 281,659	 74.3	 328,032	 74.8	 381,833	 76.5	

대학 33,341	 10.7	 38,447	 11.1	 42,043	 11.1	 47,455	 10.8	 50,338	 10.1	

공공연구기관 41,024	 13.1	 46,532	 13.5	 55,584	 14.7	 63,061	 14.4	 66,733	 13.4	

총계 313,014	 100.0	 344,981	 100.0	 379,285	 100.0	 438,548	 100.0	 498,904	 100.0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76.5

10.1

13.4

76.5

12.5

10.6

73.4

8.5

18.1

70.3

13.5

16.1

67.2

18.0

14.8

61.2

21.3

17.5

한국

(2011)

일본

(2010)

중국

(2010)

미국

(2009)

독일

(2010)

프랑스

(2010)

영국

(2010)

60.9

27.2

11.8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100.0

80.0

60.0

40.0

20.0

0.0

(%) �	기업체			�	대학			�	공공연구기관

(3)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정부공공재원 81,775	 26.1	 92,493	 26.8	 108,889	 28.7	 122,702	 28.0	 130,033	 26.1	

민간재원 230,542	 73.7	 251,427	 72.9	 269,612	 71.1	 314,896	 71.8	 367,753	 73.7	

외국재원 697	 0.2	 1,061	 0.3	 783	 0.2	 950	 0.2	 1,118	 0.2	

총계 313,014	 100.0	 344,981	 100.0	 379,285	 100.0	 438,548	 100.0	 498,904	 100.0	

※	재원: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구분
한국

(2011)

미국

(2009)

일본

(2010)

독일

(2009)

프랑스

(2010)

영국

(2010)

중국

(2010)

정부공공재원 26.1	 38.4	 23.6	 30.0	 41.7	 38.4	 24.0	

민간재원 73.7	 61.6	 75.9	 66.1	 51.0	 45.1	 71.7	

외국재원 0.2	 0.4	 3.8	 7.3	 16.4	 1.3	

※	중국만	비중의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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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연구비

(억	원)

비중

(%)

기초연구 49,187	 15.7	 55,371	 16.1	 68,491	 18.1	 79,910	 18.2	 90,132	 18.1	

응용연구 62,108	 19.8	 67,739	 19.6	 75,743	 20.0	 87,427	 19.9	 101,165	 20.3	

개발연구 201,719	 64.4	 221,871	 64.3	 235,051	 61.9	 271,212	 61.9	 307,607	 61.6	

총계 313,014	 100.0	 344,981	 100.0	 379,285	 100.0	 438,548	 100.0	 498,904	 100.0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구분
한국

(2011)

미국

(2009)

일본

(2009)

프랑스

(2009)

영국

(2009)

중국

(2009)

기초연구 18.1	 19.0	 12.5	 26.0	 8.8	 4.7	

응용연구 20.3	 17.8	 22.3	 39.8	 40.6	 12.6	

개발연구 61.6	 63.2	 60.5	 34.2	 50.6	 82.7	

※	일본만	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자료: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5)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억	원) 65,898	 75,705	 85,857	 97,722	 106,381	 116,336	

특별회계(억	원) 15,498	 17,756	 20,443	 21,855	 24,075	 24,882	

기금(억	원) 16,233	 17,323	 17,138	 17,437	 18,446	 19,026	

정부연구개발예산(억	원) 97,629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	자료:	국회

구분 한국 미국(2010)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2010)

정부	R&D	예산(백만	달러) 11,771	 148,448	 45,715	 32,580	 23,373	 14,341	

GDP	대비	비중(%) 1.05	 1.03	 0.78	 0.91	 0.84	 0.63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6)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연구개발사업비(억	원) 95,745	 109,936	 124,145	 136,827	 148,528	

과제	수 33,125	 37,449	 39,471	 39,179	 41,619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각	년도

3.	연구개발인력

(1)	연구원	수	추이

(명)

2007 2008 2009 2010 2012

289,098

221,928

421,549

269,409

300,050

236,137

436,228

294,440

323,175

244,077

466,824

309,063

345,912

264,118

500,124

355,228	

375,176

288,901

531,131

361,374

			※		FTE(상근상당인력,	실질연구참여인력,	Full-time	equivalent):		

							자신의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실질연구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	

			※	자료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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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200.000

100.000

0

�	연구원	수			�	연구원	수(FTE)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인력

구분
한국

(2011)

미국

(2007)

일본

(2010)

독일

(2010)

프랑스

(2009)

영국

(2010)

중국

(2010)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명,	FTE)
58.0	 46.8	 51.2	 40.0	 36.3	 37.8	 9.0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	수(명,	FTE)
11.9	 9.5	 10.4	 8.1	 9.1	 7.6	 1.6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명,	FTE)
11.5	 9.1	 10.0	 7.8	 8.3	 7.5	 1.5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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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원

(명)

비중

(%)

연구원

(명)

비중

(%)

연구원

(명)

비중

(%)

연구원

(명)

비중

(%)

연구원

(명)

비중

(%)

기업체 185,633	 64.2	 197,023	 65.7	 210,303	 65.1	 226,168	 65.4	 250,626	 66.8	

대학 83,123	 28.8	 82,077	 27.4	 88,554	 27.4	 93,509	 27.0	 95,750	 25.5	

공공연구기관 20,342	 7.0	 20,950	 7.0	 24,318	 7.5	 26,235	 7.6	 28,800	 7.7	

총계 289,098	 100.0	 300,050	 100.0	 323,175	 100.0	 345,912	 100.0	 375,176	 100.0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구분
한국

(2011)

일본

(2009)

독일

(2010)

프랑스

(2009)

영국

(2010)

중국

(2009)

기업체 77.4	 74.8	 57.1	 57.0	 34.2	 61.4	

대학 14.1	 19.0	 27.4	 29.3	 60.6	 19.5	

공공연구기관 8.5	 6.2	 15.5	 13.7	 5.1	 19.0	

※	자료: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4.	과학기술성과

(1)	과학기술논문(SCI)	수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논문	발표수(편) 27,407	 35,624	 38,776	 39,843	 44,718

세계	점유율(%) 2.78	 3.05	 3.22 3.37	 3.55	

세계	순위(위) 12	 12	 12	 11	 11	

미국

논문	발표수(편) 307,264	 343,586	 345,248 338,985	 354,486	

세계	점유율(%) 31.17	 29.45	 28.69 28.72 28.11	

세계	순위(위) 1	 1	 1	 1	 1	

일본

논문	발표수(편) 73,885	 79,730	 79,234 72,860	 76,099	

세계	점유율(%) 7.50	 6.84	 6.58 6.17	 6.04

세계	순위(위) 5	 5	 5	 5	 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독일

논문	발표수(편) 76,774	 87,757	 90,069 88,451	 93,541

세계	점유율(%) 7.79	 7.52	 7.49 7.49	 7.42	

세계	순위(위) 4	 4	 4	 4	 4	

프랑스

논문	발표수(편) 54,609	 64,783	 65,722 63,645 66,283

세계	점유율(%) 5.54	 5.55	 5.46 5.39	 5.26

세계	순위(위) 6	 6	 6	 6	 6	

영국

논문	발표수(편) 83,381	 92,211	 94,041 92,956 97,834

세계	점유율(%) 8.46	 7.91	 7.82 7.87	 7.76

세계	순위(위) 3	 3	 3	 3	 3

중국

논문	발표수(편) 90,377	 113,587	 128,164 135,415 157,545

세계	점유율(%) 9.17	 9.74	 10.65 11.47	 12.49

세계	순위(위) 2	 2	 2 2	 2

※	세계	점유율(%)은	세계	총	논문	수	기준	점유율임,	NSI	기준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	각	년도

(2)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추이

구분 2003~2007 2004~2008 2005~2009 2006~2010 2007~2011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3.11	 3.29	 3.49 3.57	 3.77

세계	총	평균	피인용횟수 4.52	 4.63	 4.79 4.80 4.85	

※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는	논문	발표연도부터	해당기간	5년내까지의	누적	피인용횟수의	평균임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	각	년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3.77	 7.04	 4.94	 6.64	 6.10	 6.94	 3.76	

※	주요국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는	2007~2011년까지의	누적	피인용횟수의	평균임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	각	년도

	(3)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특허출원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4

특허등록 123,705	 83,523	 56,732	 68,843	 94,720

※	자료:	특허청,	2011	지식재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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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극특허	건수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삼극특허(건) 2,134	 2,202	 1,780	 2,067	 2,182	

인구	백만명당	삼극특허(건) 44.2	 45.4	 36.6	 42.4	 44.6	

연구원(FTE)	만명당	삼극특허(건) 83.2	 76.2	 75.4	 84.7 82.6	

※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y):	OECD에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출원하고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	수로	정의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구분(2010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삼극특허(건) 2,182	 13,837	 15,067	 5,685	 2,447	 1,598	 875	

인구	백만명당	삼극특허(건) 44.6	 44.6	 117.7	 69.5	 37.8	 25.7	 0.7	

연구원(FTE)	만명당	삼극특허

(건)
82.6	

106.4

(2007)
229.7	 173.8	

103.8

(2009)
67.9	 7.2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5)	PCT	특허출원	건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7,064	 7,899	 8,035	 9,669	 10,447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각	국가의	법규,	절차	및	언어가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하였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간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

※	자료:	WIPO,	WIPO	Statistics	Database,	2012.10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10,447	 49,051	 38,874	 18,852	 7,438	 4,848	 16,402	

※	2011년	기준임

※	자료:	WIPO,	WIPO	Statistics	Database,	2012.10

(6)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술수출액(백만	달러) 2,178	 2,530	 3,582	 3,345	 4,032	

기술도입액(백만	달러) 5,104	 5,670	 8,438	 10,234	 9,901

기술무역수지액(백만	달러) -	2,925	 -	3,140	 -	4,856	 -	6,889	 -	5,868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0.43	 0.45	 0.42	 0.33	 0.41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구분(2010년)
한국

(2011)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2003)
영국

기술수출액(백만	달러) 4,032	 96,400	 27,758	 55,382	 5,188	 43,677	

기술도입액(백만	달러) 9,901	 66,030	 6,039	 45,841	 3,234	 24,083	

기술무역수지액(백만	달러) -5,868	 30,370	 21,720	 9,541	 1,955	 19,594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0.41	 1.46	 4.60	 1.21	 1.60	 1.81	

※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7)	IMD	국가경쟁력	순위(2012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국가경쟁력 22 2 27 9 29 18 23

		-	과학경쟁력 5 1 2 3 12 10 8

		-	기술경쟁력 14 2 24 13 18 15 26

※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	https://www.worldcompetitiveness.com/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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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책일지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5.14 ‘미래기획위원회’	출범(안병만	초대	위원장	취임)

6.26 ‘대통령	국제자문단’	출범

7.9 G8	확대정상회의	@도야코,	기후변화분야에서	‘early	mover’	선언

8.15 ‘건국	60주년	및	광복절	경축사’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1.5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	공포

2.16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김형국	초대	민간위원장	취임)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계획,	②	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방안,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④	저탄소	생활화	방안

2.23 ‘글로벌	코리아	2009:	재편되는	국제질서,	한국의	선택’	개최

2.2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4.25 ‘2009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서울

4.27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일자 주요	정책

5.13 제3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녹색기술을	통한	저탄소화	실천전략	마련:	①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로드맵,

					②	2009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	③	그린	IT	국가전략,	④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5.26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발표

7.6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	방안,	

					③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④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7.8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선정	@G8확대정상회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개소

7.14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확정・발표

8.4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8.15 ‘녹색성장체험관’	개관

8.24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저탄소	녹색성장선언	1주년	주요성과	보고,	②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

					③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④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11.5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②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③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	④	녹색교통	추진전략,	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11.17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2020	BAU대비	30%	감축)

12.7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5	@코펜하겐

12.22 ‘녹색기술정보포털(GT	Net)’	오픈

12.23 ‘Green	College’	1기	수료식	및	시상식	개최

12.27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12.29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1.13 이명박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공포안	서명

1.15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	확정

1.28 이명박	대통령	다보스	포럼	연설: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

2.3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2010	녹색성장	추진계획	-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②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③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활동,	④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⑤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제1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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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계획	확정	및	제출

2.24 ‘글로벌	코리아	2010:	재편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파트너쉽’	개최

2.25 ‘함께	그리는	2010	녹색희망’	행사	개최

4.1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4.22 제4회	‘Tour	de	Korea’

6.15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출범

6.16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출범

‘동아시아기후포럼(East	Asia	Climate	Forum)’	개최

7.13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녹색중소기업	육성	및	종합지원	대책:	①	시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②	중소기업의	녹색투자	현황	및	전망,	③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④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⑤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

					⑥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⑦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⑧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⑨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9.2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470개	지정

10.13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②	물,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해외	물랜드마크사업	추진방안,	④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10.22 ‘2010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일산

11.3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운영	개시

11.25 2010	‘생생도시’	경연대회

11.29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6	@칸쿤	

12.4 ‘Green	College’	2기	수료식	및	시상식	개최

12.6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	그린카	미래전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계획(서울시	그린카	보급사례),

					②	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③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기반	구축과	실천을	위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2.24 ‘글로벌	코리아	2011:	세계속의	동아시아	전망과	도전’	개최

3.24 ‘녹색금융종합포털’	오픈

일자 주요	정책

4.14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	①	신성장동력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②	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	③	신성장동력	인력강화방안

4.15 5회	‘Tour	de	Korea’

4.22 ‘지구의	날’	기념식	및	그린콘서트(언플러그드	콘서트)

‘2011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상주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5.11 ‘GGGI	코펜하겐	지역사무소’	개소

5.12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Green	Growth	Alliance)’	체결

5.27 ‘Green	College	2011(3기)’	입학식	및	Green	Camp	개최

6.2 ‘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개최

※	부제:	지구책임적	문명	건설

6.8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		①생활	속	녹색생활문화	확산	방안:	그린카드	및	음식물	문화	개선,	LED조명	보급	활성화,	도시농업활성화,	

②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6.24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	개최

7.8 ‘GGGI	아부다비	지역사무소’	개소

7.13 ‘그린캠퍼스’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녹색위,	교과부,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대교협,	전문대협

8.1 ‘Green	College	2011(3기)’	졸업식	및	시상식	개최

9.7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	그린카	산업	발전대책,	②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10.11 ‘Global	Green	Growth	Forum	2011’	@덴마크

10.19 ‘10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선정

※	Green/Soft/Life	산업분야에서의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10.31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2차	‘녹색위	이행점검회의’	개최

※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11.9 2011	‘생생도시’	경연대회

11.2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11.28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17	@남아공	더반

제3차	‘녹색위	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	강화	방안,	②	지방녹색성장	우수사례

1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2013.2.23	시행예정)

12.28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4차	‘녹색위	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	본	녹색성장	정책:	OECD성장지표,	녹색경쟁력	국제비교(SERI),		

②	2011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③	2012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

12.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2013.2.23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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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26 제1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5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녹색위‘12년업무보고,	②녹색기술	R&D	이행점검	결과	및	지원	개선방안

2.23 ‘글로벌코리아	2012:	공생발전	–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개최

2.28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6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스마트그리드	이행점검,	②LED	개발	및	보급	이행점검

3.29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개소	(성창모	초대소장	취임)

4.2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7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에너지효율	제고방안,	②육상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방안,	③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녹색성장체험관	리뉴얼	재개관행사	및	‘Presentation	Day’	개최

4.22 제6회	‘Tour	de	Korea’	및	‘2012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전’	@아라뱃길

4.27 ‘Green	College	2012(4기)’	입학식	및	Green	Camp	개최

5.1 ‘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2’	개최

※	부제: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

5.2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8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녹색금융정책	이행점검,	②녹색ODA	이행점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5.6 ‘2012	4대강	대한민국	자전거대행진’

5.7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공생발전	한중일	포럼’	개최

5.11 2012	여수세계박람회(EXPO)	개막식	(개최기간:	5.12~8.12)

5.15 한ㆍ덴마크	녹색동맹	제2차	연례	양자회의

5.23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9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이행점검과	향후대책,																																																																														

②‘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성과,	

					③Rio+20	및	G20정상회의	녹색성장	논의	대응방향

6.13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10차	‘녹색위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여름철	기상전망과	폭염대책,	②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③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④에너지위너상	선정결과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계획

6.20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GGGI	국제기구	설립협정	서명식(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로의	전환)

※		16개국	서명:	한국,	호주,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UAE,	카타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PNG,	키리바시

7.1 GGGI	2代	이사회	의장,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前	덴마크	총리	취임

7.23 녹색위	및	3청(산림청,	농진청,	기상청)간	MOU	협약식	체결

8.2 Green	College	2012	(4기)	졸업식

일자 주요	정책

8.31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①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②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우수사례,

③	기초지자체	녹색성장	우수사례,	④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9.5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보고대회’	@판교벤쳐벨리

9.6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도	(~9.15)

9.9 대통령	북극(그린란드/노르웨이)	순방	(~9.12)

9.16 IWA(Internaional	Water	Association;	국제물협회)	세계물회의	@부산	(~6.21)

9.17 GGGI	설립협정(6.20),	인도네시아	창립회원국으로	추가	참여

9.19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11차	이행점검회의	개최

※	①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②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사례,

③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결과	및	향후	과제,	④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계획

9.20 GGGI	서명국	회의	개최(17개국	참여)

9.21 GGGI	국제기구화와	우리의	미래	외교전략	국제심포지움	개최

10.2 GCF(Green	Climate	Fund)	한국(송도)	유치	결정

10.23 GGGI	국제기구	전환	창립총회

[과학기술]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4.24 ‘연구자	친화적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

8.12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	수립

11.18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제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정	수립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	수립

12.16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결정

12.24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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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자 주요	정책

1.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6.29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

6.30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2009~2013)’	수립

7.29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

8.14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요청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3.10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방사능방재발전계획’	확정

4.13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구축	발표

7.13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수립

8.11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3책5공)	제도	범부처	확대	시행

12.2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3.21 후쿠시마	사고	관련	국내	원전	안전점검	계획	수립

3.2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3.31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기본계획’	수립

4.19 ‘1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2011~2020)’	수립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1~2020)’	수립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5.6 국내	원전	안전	개선대책(후쿠시마	후속조치)	발표

5.20 ‘과학기술ㆍ예술	융합(STEAM)	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7.10~22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7.28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	출범

일자 주요	정책

8.2 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	발표

9.14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9.29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	개편방안	발표

10.20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10.26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11.21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수립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2016)’	수립

11.22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12.1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방안	확정

12.22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방형평가	도입방안	발표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19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3.5 대학의	전문연구원	지원을	위한	‘리서치펠로우제도’	신설	

3.12 고리	1호기	가동정지	및	전력공급중단	사건	조사	착수

3.15 ‘FTA시대	국가R&D	전략’	수립

3.21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재발방지대책	발표

IAEA	물리적방호	자문서비스(IPPAS)	수검	신청

3.26~3.27 2012	핵안보정상회의	4개국(한,	미,	프,	벨)	공동성명*	발표

*연구용원자로의	고농축	→	저농축	고밀도	핵연료(LEU)	사용	추진을	통한	핵비확산	도모

5.10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수립

5.2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수립

6.21 ‘서비스R&D	추진	종합계획’	수립

7.4 고리	1호기	안전점검결과	및	향후조치계획	발표

9.13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	수립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	발표

9.27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수립계획’	발표

10.2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과학기술(R&SD)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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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10.29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확정

11.20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개발	계획’	수립

12.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1월 통신요금	인하:	SMS	요금	인하(30원	→	20원)

3.28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7.3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도입

7.16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	출범	및	자율	가이드라인	발표

9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9.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선정(KT,	SKB,	LGU+)

10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12.12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

12.24 800MHz・900MHz	등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12.30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	수립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2.18 제1호	IPTV	공부방	‘희망오름’	개소(봉천동	지역아동센터)

5.18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결합판매	심사	간소화(심사면제	할인율:	20%	→	30%)

6.3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6.24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7.31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완화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제한제도	도입

일자 주요	정책

8.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9.11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	수립(부처합동)

10.14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수립

11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11.24～27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주간	행사	개최

12.23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	확정

12.30 ‘아날로그TV	종료	및	디지털TV	구축	방안’	발표

‘700MHz	여유대역	주파수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2.3 ‘디지털TV	보급활성화	계획’	확정

3.4 ‘이용자보호센터’	설립

3.11 디지털전환	추진단	설치	운영

3월,	10월 통신요금	인하:	이동전화	초단위	과금	도입

4.26 800MHz・900MHz	등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7.20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대통령	보고

7.29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극동방송	등	4개사)

9월 통신요금	인하:	CID	요금	무료화(KT,	LGU+)

9.1 울진군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9.15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개시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

9.23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10.14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0.20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원음방송	등	2개사)

10.21 2014	ITU	전권회의	한국유치	확정

11.1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12.24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	수립

2011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	확정

12.31 종편・보도	승인	대상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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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자 주요	정책

3.9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승인	대상법인	선정

3.29 ‘근접통신(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3.30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

5.11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5.23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개소

5.25 ‘한국’국가	최상위	도메인	서비스	도입

6.29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스마트교육	활성화	전략’,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발전계획’	대통령	보고

‘미래인터넷	발전계획’	발표

제주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7.1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방송법	35조의5	신설)

7.18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번호이동	시행

7.22 OBS	역외재송신	승인(서울지역	SO	14개사)

8월,	10월 선택요금제	출시(SKT	8.16,	KT	10.21)

8.8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부처합동)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발표

8.17～8.29 주파수	경매	실시

8.27～9.4 세계최초	지상파	고화질	3DTV	생중계(대구	세계육상선수권)

9월~11월 통신요금	인하:	이동전화	기본료	1,000원	인하

9.19 ‘전자파종합대책’	수립

11.7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스마트정부	구현	전략’	대통령	보고

11.11 방송통신	발전	기본계획	수립

11.14 취약계층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국	확대

12.26 ‘TV	유휴대역	활용	기본계획’	수립

‘망	중립성	및	인터넷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12.28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고시	제정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012~2014)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16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마련・시행

1.20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2012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확정

2.1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시행(2013년	2월	시행)

2.22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3.29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4.1 이동통신사업자와	MVNO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5.1 이동통신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

5.4 TEIN	협력센터	개소

5.10 IPTV	500만	돌파	기념행사

5.17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5.2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보고행사	개최

-	‘ICT	생태계	변환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6.21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6.27 ‘지역방송종합발전방안’	발표

6.28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7.4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7.12 ‘차세대	웹	표준(HTML5)	확산	추진계획’	수립

7.27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정책	개선방안’	발표

8.31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	종료	대책’	발표

10.5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대책’	마련

10.19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발표

11.15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조회	권한을	경찰관서에	부여

11.2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보고행사	개최

-	‘플랫폼	기반	미래전자정부’,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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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집필참여자

[녹색성장]

대통령실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최현정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	

이민호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명환	 녹색성장기획관실	행정관	

김태우	 녹색성장기획관실	행정관	 설지인	 녹색성장기획관실	행정관

이승환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장근무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조창상	 녹색성장기획관실	행정관	

이선룡	 前	환경비서관	 전병성	 前	환경비서관

한화진	 前	환경비서관

부처 관계자

유영숙	 환경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윤종수	 환경부	차관		 김호원	 특허청장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이상진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정석진	 국무총리실	신성장동력과장

외부전문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기찬	 카톨릭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남궁은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신정식	 중앙대	석좌교수	 신현석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장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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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대통령실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정한근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권현준	 과학기술비서관실행정관

김꽃마음		과학기술비서관실행정관	 김우중	 과학기술비서관실행정관

오상진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행정관	 오성진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행정관

임승철	 과학기술비서관실행정관	 임현진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행정관

조해근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행정관	 최형기	 과학기술비서관실행정관

김대희	 前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김이환	 前	과학기술비서관

김창경	 前	과학기술비서관	 양유석	 前	방송정보통신비서관

임기철	 前	과학기술비서관

부처 관계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종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고기석	 지식재산위원회전략기획단장

김정원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장	 김준호	 방송통신위원회융합정책실장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손재영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윤철호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이영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수석연구원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이창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무처장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기획과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장

최영진	 방송통신위원회정책총괄과장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외부전문가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김용규	 한양대학교교수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민경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수석연구위원

박현수	 단국대학교교수	 윤석민	 서울대학교교수

최병익	 한국정보화진흥원책임연구원	 최선규	 단국대학교교수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